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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과제와 전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비전을 중심으로

조  성  렬*1

Ⅰ. 한국 신정부 출범과 안보환경 Ⅳ.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비전과 과제

Ⅱ.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 Ⅴ. 맺음말: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Ⅲ. 대북정책의 유산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반

국문요약

새로출범한문재인정부는불안정한한반도안
보상황을안정시키고북핵문제의해결방안을이끌
어내기위해 ‘핵무기없는평화로운한반도’를최우
선적인대북정책목표로삼고있다. 이러한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조기통일’에
서 ‘적극평화’로전환하고정책기조도 ‘전략적인내’
에서벗어나 ‘전략적견인’으로변경한다고밝혔다.
현재처럼남북한사이에신뢰가결여된상황에

서는핵문제에대한북한의태도변화를기대하기
어렵다는판단아래, 신정부의대북정책은남북관
계를단절하는입구론의입장에서벗어나조건없
는남북대화의재개에서출발해북핵문제의해결
가능성을모색해나가는출구론의입장을취할것
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9 19 공동성명에서합의한데따라, 북한이연성균
형방식에의한안보-안보교환을받아들여야한다.
하지만북한은핵보유국이라는입장을견지하면서
‘조선반도비핵화 5대요구조건’을내세우며경성균
형방식을요구하고있어문제해결을어렵게만들
고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북한의 핵·미사일의 개발이
고도화된상황에서문재인정부가북한이요구하는
경성균형에따른안보-안보교환을받아들일가능
성은없다. 북핵문제를외교적으로해결하기위해
서는북한이경성균형방식을포기하고 9·19 공동성
명에서합의한연성균형방식을수용하는길밖에는
없다. 이처럼북한이연성균형방식을수용하도록
하기위해서는일정한대북압박과제재가불가피
하다.
외교적 해법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

은지난한과제이기때문에, 신정부는군사적억제
에기초한외교적해법과더불어북한체제의국제
화유도를포함하는포괄적인대북정책을취할것
으로보인다. 이를통해 ‘남북기본협정’의체결을추
진하여남북관계를원상회복할뿐만아니라, 평화
로운한반도를만들기위해남북연합의수립기반
을구축함으로써항구적평화의실현을추구해나
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문재인정부, 남북관계, 적극적평화, 비핵
화,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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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국 신정부 출범과 안보환경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제19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신정부의 조기 

등장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좌에서 물러나고 치뤄진 보궐선거의 

결과였다.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

되어 권한이 정지되고, 이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사상 최초로 탄핵을 인용하

였다.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통해 수개월에 걸친 리더십의 공백이 

끝을 맺었다.

한국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에서, 금년 1월 20일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공식 출

범하였고 미일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렸다. 특히 4월 6～7일에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되던 동아

시아 정세의 전환점이 되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미중관계는 대결보다는 협력의 양상을 띠는 모양새이다.

이처럼 광풍처럼 휘몰아치던 한반도 4월 위기설이 지나가고 문재인 정부가 출

범하자 조심스럽게 대화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

관이 북미 대화의 재개조건으로 “모든 탄도미사일 시험의 중단”을 제시한 데 이

어,1 헤일리(Nikki Haley)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모든 형태

의 (핵·미사일) 실험의 전면중단이 이루어진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2

한국 대통령선거를 앞둔 5월 8～9일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1.5트랙의 북미 접

촉이 진행되었다. 미국은 고강도 대북 압박을 가하면도 동시에 대화에 시동을 걸

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4월 위기설이 만연했을 당시에 당사자인 한국의 역할이 보이지 않아 ‘코

리아 패싱(Korea Passing)’에 대한 우려가 만연했었다. 하지만 새로운 리더십이 

출현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에 한국이 주도적

인 역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신정부는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만

들어진 동북아질서의 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통해 새 판을 짜도

록 해야 할 것이다.

1 George Stephanopoulos, “Rex W. Tillerson Secretary of State, Interview With George
Stephanopoulos of ABC This Week,” U.S. Department of State, April 9, 2017. <https://www.
state.gov/secretary/remarks/2017/04/269631.htm> (검색일: 2017.4.10.).

2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are willing to talk, but not until we see a total stop of the nuclear
process and of any test there,” AFP news agency, May 16, 2017. <https://www.youtube.
com/watch?v=n2P43VZyVy0> (검색일: 201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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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먼저 진보정부와 보수정부를 거치면서 형성된 국내의 대북정책 논쟁

들을 개념적으로 살펴본 뒤 간략히 평가한다. 이어서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유산

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기반을 살펴본다. 끝으로,

변화된 한반도 안보상황과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문재인 정부의 공약들을 참고해 

향후 5년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해 본다.

Ⅱ.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 

1. 대북정책의 목표와 수단

가. 대북정책의 목표: 조기붕괴 대 안정변화

탈냉전기 이후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은 크게 두 개의 이념형으로 구

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관여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진보정부의 대북정책으

로 북한의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변화(gradual and steady change)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압박·봉쇄 정책으로 부를 수 있는 보수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조기붕괴(early collapse)를 추구하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안정변화 전략은 김대중 노무현의 진보정부가 취했던 것으로, 적극

적인 관여를 통해 북한체제의 내부변화를 촉진하여 연착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점차 남북체제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설사 연착륙이 실패할 경우에

도 그 당시의 국제환경을 활용하여 평화통일의 기회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전략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통해 우리 주도로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

는 접근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전략은 이명박 박근혜의 보수정부가 취했던 것으로 체제

의 밖에서 안으로 압박해 들어가 북한권력의 통치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북한체

제의 조기붕괴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이다. 대북 포위망을 구축하여 북한을 경제적

으로 고립시키고 군비경쟁을 가속화해 국력을 소진시킨다면 북한체제의 붕괴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이 전략에는 북한체제가 붕괴하면 적극 개입하여 

흡수통일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전략적 계산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대북정책의 목표는 일종의 이념형일 뿐으로, 실제로 진보정

부나 보수정부는 어느 하나의 이념형만 추구하기보다 양대 정책을 일정한 비율로 

배합하여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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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북정책의 수단: 압박·봉쇄와 관여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자 대화보다는 제재가 주요 정책수단이 되면서 한반도문제

가 과도하게 국제화되어 버리고 한국의 역할이 극도로 제한되어 왔다. 북한 핵문제

를 비롯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관여(engagement), 그리고 압박(pressure) 또는 봉쇄(containment)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조지 W. 부시 1기 행정부는 서로 엇갈린 대북정책을 취

하였다. 한국 정부의 관여정책과 달리,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하며 

핵개발 포기의 때를 기다린다는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정책을 취하며 사

실상 방치했다. 그 뒤 부시 2기에 들어와 한국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며 대화와 협

상에 나서 9·19 공동성명을 체결했지만, 곧바로 BDA문제를 꺼내들며 또다시 압

박으로 전환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제1차 핵실험과 중간선거 패배의 충격 속에 미국은 뒤늦게 노무현 정부

의 관여정책을 수용하여 북미 직접협상에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북한 핵시설의 

동결과 불능화를 담은 2·13 합의와 10·3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마침내 

2007년 6월 영변원자로의 냉각탑 폭파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2008년 12

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에서 검증문제라는 벽에 부딪쳐 비핵화 단계로까지 진

입하지는 못한 채,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로 이 문제는 새 정부의 숙제로 넘기

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초기에 북미 직접대화의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적극적 관여의 

태도를 취했으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이어 2009년 5월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이름으로 북한 핵문제

를 대외정책의 후순위로 밀어놓았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필

요한 시간을 벌게 되었고, 결국은 오늘날과 같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임박한 상

황에 이르도록 방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취임 초부터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새로운 대북정책의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전략적 인내를 뛰어넘어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3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내에서는 북한을 협

3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대한 압박과 관여’ 정책의 4대 기조에서 △북한을 핵 보

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으며, △모든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

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하였다고 공개했다. “ ‘4대 기조’ 담은 미 대북정책안 확정…“최종적으론 대화로 해결”,” 연
합뉴스, 2017년 5월 26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6/02000000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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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강압적 관여(coercive engagement)’4 내지는 ‘전

략적 견인(strategic engagement)’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 대북정책의 주도권: 국제화 대 민족중심성

남북관계의 방향과 관련하여 한반도문제의 국제화와 민족중심성 사이의 관계

를 둘러싸고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한반도문제의 주도권과 직결되어 있다.

한반도문제의 주도권이란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오랫동안 한반도 분단구조의 현상유지라는 강대국 정치의 영역에

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탈냉전기에 들어와 미·소 양대 진영이 해체되고 중국이 부

상하는 등 세력전이가 일어나고 남한의 국력 신장이 이루어지면서 진보정부들은 

주체적 요인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5 그 결과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협력이 확

대되고 북한문제의 해결이 민족 내부의 문제로 간주되어 강대국 정치의 영향으로

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북한 핵문제가 국제현안으로 등장하면서 남북 간 교

류·협력과 같은 민족 내부의 문제에 강대국 정치의 영향력이 다시 미치기 시작했

다. 대표적인 것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입장이다. 미국과 

일본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결국 이러한 주변국들의 압력은 북한의 제4

차 핵실험 실시 이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처럼 강대국 정치가 북핵문제를 넘어 남북관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단지 강대국들의 압력뿐만 아니라, 한국정부 내부의 자세와도 관련이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 한국의 역할을 뺀 채 북미 간의 문제로만 본다든지, 남북 간 화

해·협력을 단지 북핵문제의 변수로 간주한다든지 하는 시각이 국내에 유포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핵문제에서도 한국의 주도권이 필요하다는 입

장이 강력히 대두하고 있다.6

KR20170526006252071.HTML?input=1195m> (검색일: 2017.5.27.).
4 리트웍은 북한의 핵탄두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조건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

다. Robert S. Litwak, Preventing North Korea’s Nuclear Breakout (Washington D.C.:
Wilson Center, 2017), p. 5.

5 조성렬, 뉴 한반도비전: 비핵 평화와 통일의 길 (서울: 백산서당, 2012), p. 23.
6 이관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핵, 오늘과 

내일 (서울: 늘품플러스, 2016), pp. 16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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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관계

가. 접근방식: 연계론 대 병행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실전배치가 임박한 가운데, 현재

와 같은 남북관계의 단절을 극복하고 평화공존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진전을 어떻게 연관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른다.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우리 정부에서는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놓고 크게 ‘연계론’과 ‘병행론’ 사이에서 일종의 노선투쟁이 전개되어 

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경분리(政經分離), 선공후득(先

供後得)을 내걸며 병행론의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당면한 군사문제, 핵문제와 

독립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 문제에 접근한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서해교전

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한 것은 병행론의 

진면목이었다.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도 기본적으로 병행론의 입장에 서 있

었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핵문제가 진

전되어야만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긴밀한 연계론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

하고 개방에 나서겠다는 확실한 조건이 구비될 때 정부가 적극 나서서 1인당 국

민소득이 3,000달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제안이었다.7 하지만 북한 핵문

제의 진전과 대북 경제적 지원을 연계시키는 ‘선핵 폐기론’은 9·19 공동성명과 

상충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왔으며, 결국 북한이 비핵화 핵심조치의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8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은 개념상으로 민간 차원의 소규모 

교류는 허용하되 정부 차원의 대규모 교류는 북한 핵문제의 진행과정을 보아가며 

진행한다는 다소 유연한 전략이었다. 즉, ‘느슨한 연계’에서 출발해 ‘긴밀한 연계’

로 나아간다는 2단계 연계론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원칙’을 내걸며 민간 

차원의 소규모 교류조차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비핵·개방·3000’

구상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7 유종하, “새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안보정책,” VIP REPORT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08.1.18.),
p. 6.

8 김주현, “비핵 개방 3000 구상에 대한 기대와 제언,” 통일, 평화, 그리고 실용주의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창립 2주년 기념학술회의, 2008.5.20.),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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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을 운용하는 데 병행론이 옳은지, 연계론이 옳은지 단정하기 어렵다.

남북관계를 시작하고 닫힌 문을 열기 위해 병행론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위협에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는 우리 정부로서는 언제까지나 병행론 하나

만 고집할 수는 없다. 미국 내의 대북 강경론자들도 그동안 한국정부에게 긴밀한 

연계론을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국제공조 차원에서 병행론과 연계론의 적절한 배

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9

나. 우선순위: 입구론 대 출구론

그렇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핵·미사일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평화협정 체결 사이의 우선순위와 관

련해 크게 입구론(future-toward method)과 출구론(future-backward method)

의 두 가지가 있다. 입구론이 북핵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놓고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접근법이라면, 출구론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출구를 확인하고 입구에

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접근법이다.10

입구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시 미 행정부의 입장이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

이 취임 초부터 직접 북한 지도부에게 불신감을 나타내면서 기존 합의를 부정했

으며, 뒤이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협상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부시 

2기 행정부에 들어와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을 말하면서도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선핵 

폐기론’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것은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서도 잘 드러난다. 제1～3차 6자회담 때

까지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제임스 켈리 동아태 차관보는 대표적인 입구

론자였다. 이에 비해 노무현 정부와 미국의 힐 동아태 차관보가 출구론의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9·19 공동성명은 출구론에 입각한 것으로,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출구에 놓고 2·13 합의, 10·3 합의 등을 이끌어내 단계적으로 이행

하도록 설정되었다.

9 조성렬, “2·13합의와 최근의 대북정책,” 창비 주간논평, 2007.4.17. <http://magazine.changbi.
com/%eb%82%a8%eb%b6%81%ea%b4%80%ea%b3%84-%ec%b6%9c%ea%b5%ac%eb%
a1%a0%ec%a0%81-%eb%b0%9c%ec%83%81%ec%97%90%ec%84%9c-%eb%b2%97%e
c%96%b4%eb%82%a0-%eb%95%8c/?cat=474> (검색일: 2017.05.27.).

10 조성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서울: 통
일연구원, 200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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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모든 남북관계의 입구에다 북핵문제의 해

결을 갖다 놓았지만 성공할 수 없었다. 북한을 전략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이제라

도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를 출구에 놓고 동결과 같은 당면과제 위주로 풀어나가

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11 북한과 같은 불안정하고 작은 나라는 생존을 위해

서는 생존 그 자체를 걸 수도 있는 만큼, 북핵문제의 해결을 입구에 놓고 접근할 

경우 해결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다. 북핵해법: 경제-안보 교환론 대 안보-안보 교환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연계 병행론에 따라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협상테이블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북한에게 경제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경제-안보 교환만으로는 북핵문제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는 

경제인센티브를 통해 북핵문제를 진전시키려는 선불제(先拂制) 방식을 취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핵심조치를 취해야 경제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는 후불제(後拂制) 방식을 택했다.12

휴전선을 마주보고 대규모 군대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미·중·일·러의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지도부는 ‘핵무기가 없어

도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핵포기를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비롯해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

제인센티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한미가 안보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안보-안보

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13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어떠한 안보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

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2005년의 9·19 공동성명에 남북한을 포함

하는 6자회담의 참가국들이 합의했던 안보인센티브의 내용이 나와 있다. 이것은 북

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면, 그 대가로 한미 양국이 에너지

와 함께 대북 불가침,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 및 북일 수교 등을 제공하는 연성균

11 이정철, “‘합리적 광기’에 맞서는 대안: 최강 제재냐 동결식 평화냐,” 창비 주간논평, 2016.9.2
1. <http://magazine.changbi.com/%ed%95%a9%eb%a6%ac%ec%a0%81-%ea%b4%91%e
a%b8%b0%ec%97%90-%eb%a7%9e%ec%84%9c%eb%8a%94-%eb%8c%80%ec%95%88
-%ec%b5%9c%ea%b0%95-%ec%a0%9c%ec%9e%ac%eb%83%90-%eb%8f%99%ea%b
2%b0%ec%8b%9d/?cat=477> (검색일: 2017.5.27.).

12 조성렬, 뉴 한반도비전: 비핵 평화와 통일의 길, pp. 118～119.
13 조성렬, “신정부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를 넘어 ‘전략적 견인’으로,” 민족화해, 통권 86호 

(2017),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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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soft balancing) 방식에 따른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을 약속한 것이다.14

그러나 6자회담이 공전되자 그 사이에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킨 북한은 기

존의 연성균형 대신에 북핵 포기와 미국의 핵우산 철수를 교환하자는 경성균형

(hard balancing)의 안보-안보 교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비공식적으로

는 2009년부터 이미 북핵 포기의 대가로 핵우산 제거를 요구했었으며, 지금은 자

신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과 핵감축 협상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

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경성균형을 포기하고 연성균형을 

받아들였을 때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북한이 연성균형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Ⅲ. 대북정책의 유산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반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지난 정부들이 남겨놓은 대북정책의 유산 

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진보정부 때 형성된 남북한의 화해·협력 분위기가 보

수정부를 거치면서 냉전시대의 적대관계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

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

에서 우리 국민들의 대북인식은 크게 악화되었다.

1. 전면 단절 및 무규정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

진보정부 시절에는 두 차례 정상회담의 개최로 남북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교류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수정부에 들어와 이른 바 ‘이전정부 

색깔지우기’ 정책의 일환으로 대북 압박정책으로 선회한데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

에 발생한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사건 및 북측의 개성공단 출입제한조치로 인해 

남북관계의 경색이 본격화되었다.

남북관계는 2009년 11월 대청해전을 시작으로 천안함사태, 연평도포격사건 등 

서해해상 NLL부근 및 육상의 DMZ부근에서 수차례 무력충돌이 발생하면서 군사

적 긴장이 높아졌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핵무기 및 중장

거리 미사일의 개발에 힘을 쏟았다. 이에 대응해 한국도 한국형 3축체제의 구축에 

속도를 내고 한·미 군사연습을 통해 확장억제력 전개연습을 강화하는 등 북한의 

14 위의 글,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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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도발에 대한 대비 대세를 강화하고 압박강도를 높였다.

북한당국이 2016년 한 해 동안에 제4, 5차 핵실험을 연달아 실시하자, 국제사회

의 대북제재에 박근혜 정부가 앞장서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남북관계는 단기

간 내에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으로까지 악화되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악화상황을 반영하듯이, 현재 남북 간에는 국제적인 규범력

을 가진 군사정전협정이 존재 그 자체 외에는 그 내용들이 유명무실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당국이 서로 일방적인 선언이나 조치로 양측 간의 합의를 부

인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합의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15

북한당국은 2009년 1월 조평통 명의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의 무효화 선언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 에 있는 서해해상군사경

계선에 관한 조항의 폐기를 발표했다. 2013년 3월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정전협

정 효력의 백지화 및 남북기본합의서 의 불가침합의 전면폐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또한 2016년 3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

치에 대응하여 경협·교류 합의의 전면 무효화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국정부도 2010년 3월에 발생한 천안함사태에 대한 보복조치로 교역중단, 신

규투자금지, 우리 해역 운항불허, 지원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은 ‘5·24 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직후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이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관계의 연결고

리였던 개성공단의 폐쇄를 담은 ‘2·10 조치’를 취하였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실효성 있는 규정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정전협정

의 효력이 백지화된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한반도가 전쟁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

미하게 된다. 양측의 일방적인 선언만으로 전쟁상태로 간다거나 합의문이 없어지

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남북관계의 무규정이 지속되어 군사적 충돌의 안전장치

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어느 일방의 오판이나 우발적 사태의 발생만으로도 전쟁으

로 비약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2. 북한의 핵보유 현실화와 고강도 국제제재 국면

북한은 2012년 4월 개정된 헌법에다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이래, 핵지휘통제체

계를 구축하고 핵독트린을 마련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매우 빠른 속도로 

15 조성렬, “53년 체제의 극복과 한반도 평화체제,” 통일논쟁-12가지 쟁점, 새로운 모색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5), pp. 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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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와 더불어 각종 탄도미사일과 운반수단의 개발을 진행하

고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내에 ICBM급 핵·미사일의 개

발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5대 요구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선포, △남한에 끌어들인 미국의 핵무기 모두 공개, △남한 핵

무기와 기지들의 철폐 및 검증, △미국이 수시로 전개하는 핵타격 수단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말 것을 담보, △핵이 동원되는 전쟁행위로 위협·공갈하거나 북한을 

반대해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의 확약 등 경성균형에 의한 안보-안보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16

이처럼 북한이 높은 수준의 요구조건을 내걸면서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켜 

나가는 데 대해, 주한미군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계의 배치를 서두르고 

있고 한일 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조기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

정보보호협정(GSOMIA)의 체결 등 군사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가 기정사실화될 경우에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

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이 깨지게 되어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제법과 유엔안보리 결의

에 입각해 대북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등 고강도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이 비핵

화를 위한 대화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때 채택된 제1718호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채택된 제2356호까지 총 7개의 대북제재결의안이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UNSCR)에 따른 대북제재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의 제공·이전 금지(UNSCR 2094호 

11항), 둘째로 대량현금 이전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표명(2087호 12항, 2094호 14

항, 2321호 35항), 셋째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건별 사전승인이 없는 대북교역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2094호 15항, 2270호 36항, 2321호 32항), 넷째로 모든 금융

기관의 북한 내 활동 금지와 90일 내에 기존 사무소 및 계좌 폐쇄(2321호 31항)

등이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한국, 미국, 일본, EU 등은 독자제재를 취

16 “남조선당국의 ≪북비핵화≫ 궤변은 조선반도비핵화의 전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뿐이다,”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성명, 조선중앙통신, 2016년 7월 6일.



12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6년 2월 대북제재법 을 제정하였으며, 6월 미 재무부

는 애국법 311조를 근거로 북한을 자금세탁우려대상국가로 지정하여 금융거래

를 불법화하였다. 2017년 5월 4일 미국 하원은 고강도 제재를 담은 대북 차단 

및 현대화법 (H.R.1644)을 가결하였다. 최근에는 북한기업과 거래한 제3국 기업

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북제재 조치들은 불가피한 것이며, 북한의 핵보유 의지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교류·협력의 전면 재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 외에도 풀어야 할 민족내부의 문제가 산적하다는 점에서 교류·협력의 재

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류·협력의 중단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 

등 부작용과 남북한 긴장완화, 자유민주주의 사조의 북한 내 확산 등 긍정적 효과

를 고려할 때 새 정부는 새로운 전략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악화된 국내의 통일 및 대북 여론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한다고 해도 국회와 여론이 뒷받

침하지 않으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더

불어민주당은 과반에 못 미치는 120석 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

한 여소야대의 정치구도 속에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당, 정의당과 같은 중도·진보정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과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꾸는 데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5년 내내 40%를 

넘지 못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첫해에 북한의 개성공단 제한조치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57.6%까지 만족도가 올라갔다가 그 뒤로는 점차 떨어졌다.(<그

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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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출처: 정근식 외, 2016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7), p. 92.

그런데 정당들의 입장이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통일 

및 대북 인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해 북한

(이탈)주민들보다 공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조사에서 북한주민

의 94.9%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남한주민은 53.3%만이 필요성을 인

정하였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는 점에서도 남한주민들은 같은 민족

(38.6%), 전쟁위협 해소(29.7%)의 순서로 답하였다.17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의식

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인 이유를 우선시하고 있는 데 비하여 

남한주민은 민족주의적 정서가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도 새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이나 초당파적 협

력에 기초를 이룬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래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남한주민의 

대북 협력인식이 계속 낮아지다가 2015년 DMZ 군사충돌로 최악을 기록했다.

2016년에 들어와 다소 회복됐으나 과반수에는 못미쳐 대북정책의 전환을 위한 동

력으로 삼기에 미흡하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의 대북 적대·경계 인식도 남북관계

를 개선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북 적대·경계 인식은 2008년 16.6%

에서 출발해 2010년 32.7%를 기록해 30%대로 들어선 뒤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

이고 있다.

세대별로 북한에 대한 친밀감은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0대층(19세 포함)의 

17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6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김정은 정권 5년, 북한 사회변

화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원구원, 2016), pp.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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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친밀감은 2012년에 22.4%에 달했으나, 2016년에는 7.3%를 기록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다. 2016년의 경우 대북 친밀감은 50대(14.8%), 40대

(11.3%), 60대(11.1%), 30대(8.9%), 20대(7.3%)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

해 20대의 보수화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성세대에 비해 민족의식의 영향이 덜

하며 국제화 영향에 노출되어 성장한 세대라는 점, 규범적 관점으로 북한 정권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안보위협,

열악한 인권상황,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 북핵 문제에 대한 피로감 등이 영향을 

크게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18

<그림 2> 우리 국민의 북한 인식
(단위: %)

출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6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김정은 정권 5년, 북한 사회 변화 어

떻게 볼 것인가?,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6), p. 92.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서 뛰어넘어야 

할 국내여론의 통일 및 대북인식 악화라는 요인이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대북정

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편으로 야당으로부터 초당파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협치를 강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대북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소통

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18 정근식 외, 2016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7),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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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비전과 과제 

1. 대북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조기통일에서 적극평화로!

가. 패러다임의 전환과 3대 평화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대북정책의 과제는 증대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

응하고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일일 것이다.19 이를 위해 미·중·일·러 주변 

4강 강성지도자들의 포진으로 동아시아 질서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

과 충돌, 그리고 젊은 지도자가 이끄는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 시도에 따른 한반

도정세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북정책의 방향을 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짧은 대통령선거 기간으로 인해 아직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내용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공약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각종 선거유세 발언 및 취임

사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핵심과제로 내세운 것을 볼 때, 새 정부가 내세운 대

북정책은 ‘분단관리’나 ‘조기통일’20이 아니라 ‘적극평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21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개념(key concept)은 ‘적

극평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적극평화’ 패러다임의 내용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하 정책공약책)의 내용으로 볼 때, 크게 안보평화, 시장평화, 민주평화의 3개 

목표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의 3대 목표는 소극적 평화

(전쟁방지), 적극적 평화(평화만들기), 항구적 평화(남북연합 및 통일국가)의 3단

계 평화론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표 1> 참조).22

첫째, 안보평화(security peace)는 말 그대로 대북 군사적 억제력 강화와 한반

도 군비통제, 국방개혁을 통한 통합전력 발휘의 극대화를 통해 전쟁을 억제함으로

써 평화를 지키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남북한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북한 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전쟁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안보평화도 동시에 달

성하고자 하고 있다.

둘째, 시장평화(market peace)는 ‘시장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는 전쟁하

19 윤대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 IFES 현안진단 No. 59 (2017), p. 1.
20 통일부, 박근혜 정부의 통일 구상 (서울: 통일부, 2015), pp. 36～39.
21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취임사: 국민께 드리는 말씀,”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1.president.
go.kr/president/intro.php> (검색일: 2017.5.31.).

22 3단계 평화론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조성렬,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 3단계 평화

론: 적극적 평화론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30권 1호 (2015), pp.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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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시장평화론23 또는 자본주의평화론24에 입각해 평화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평화는 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내에 시장세력을 증가하도록 

지원하고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경제협력을 확대하

는 것이다.25 북한에 시장경제를 전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보다 확실히 이끌어 내

겠다는 구상이다.26

셋째,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은 독일사상가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민

주공화정의 나라들끼리는 전쟁 가능성이 낮다’는 민주평화론의 명제에 바탕을 둔 

것으로, 북한체제를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민주공화정으로 발전시켜 평화를 완

성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나.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 평화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

해 안보평화, 시장평화, 민주평화 등 3대 평화를 실현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

다. 이와 같은 3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상대측인 북한에 대한 인식

에서 논의를 출발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요체인 한반도 평화의 전제는 북한에 대한 이중

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남북관계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과도적 특수관계”이며, 대외적으로 남북한이 대등한 유엔의 회원

국가로서 국제법적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대한민국 헌법 의 제3조 영토조항에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

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4조 평화통일조항에서는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이

루기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 제3, 4조의 틀 

속에서 2014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

23 전재성, “근대 국제정치질서의 국제정치이론과 한국,” 변환의 세계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2007), p. 139.

24 다음을 참조 할 것. Gerald Schneider, “Capitalist Peace Theory: A Critical Appraisal,”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Politics, May, 2017. <http://politics.oxfordre.com/view/
10.1093/acrefore/9780190228637.001.0001/acrefore-9780190228637-e-314> (검색일: 2017.5.
30.).

25 임을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비전과 실행계획,”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PPT 발표자료, 2017.3.8.), p. 14.
26 문재인·문형렬,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서울: 21세기북스,
2017), p.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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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① 남북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

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며, ② 남북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타임스(The NewYork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지

배층과 다르게 북한주민들은 우리가 함께 껴안고 가야 할 동족이며, 북한주민들을 

껴안으려면 싫든 좋든 김정은이 북한지도자이고 대화상대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27 이와 같은 해석에 기초할 경우, 신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분

단관리’나 ‘조기통일’이 아니라 3대 평화에 따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한반도 평화의 3대 목표과 3단계 추진방안

3대 평화 주요공약 3단계 평화

안보평화

◦북핵 대응 핵심전력의 조기 전력화

소극적 평화◦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

(3군 균형발전과 통합전략 발휘의 극대화, 미래전을 

수행할 군 상부지휘구조 및 인력구조 정비)

◦한미동맹 기초위에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적극적 평화

◦북핵문제 해결과 전쟁 없는 한반도

시장평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를 구축)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통합

(생산과 소비, 무역에서 남북공동체 형성)

◦남북 접경지역의 발전

◦남북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민주평화

◦북한인권의 개선 및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해결

◦남북기본협정의 체결
항구적 평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출처: 더불어민주당, 나라를 나라답게: 4대 비전 12대 약속 (서울: 더불어민주당, 2017), pp. 226～228 및 

더불어민주당,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더불어민주당 10대 대선공약,” 선관위 제출 10대 공약,
p. 8. <http://www.nec.go.kr/portal/main.do> (검색일: 2017.4.16.).

27 “Ouster of South Korean President Could Return Liberals to Power,” The New York
Times, March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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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북한과 평화를 만들어나갈 것인가? 평화 만들기는 

전쟁방지의 차원에서 ‘분단관리로서의 소극적 평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

발해야 한다. 전쟁 근원의 소멸이라는 점에서 ‘항구적 평화로서의 통일’은 필요하

나 남북한의 오랜 적대관계로 인해 조기통일론이 흡수통일의 추진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적 평화로서의 통일은 장기목표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원인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서, 소극적 평화와 항구적 평화의 가교로서 적극적 평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해 나

갈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평화를 추진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남북대화가 불가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북핵 문제가 일거에 해소되

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대화 없이 문제를 풀 수도 없기 때문이다.

2. 대북정책의 기조와 접근법

가. 정책기조의 변화: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견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와의 인터뷰에서, “한

국이 뒷자리에 앉아 미중 간의 협의를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문제에

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28 문재인 정부는 한

반도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한국을 방관자의 위치로 내려놓은 ‘전략

적 인내’ 정책기조를 버리고 ‘전략적 견인’으로 전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햇볕정책과 대

북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해 내겠다고 밝

힌 바 있다.29

‘전략적 견인’이란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북한을 점진적으로 정상국가로 만듦으

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가리킨다. 튼튼한 대북 억제력을 

바탕으로 각종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북한 핵문제를 관리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관여도 점차 높임으로써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없어도 체제

28 “Interview with Moon Jae-in, set to become South Korea’s next president,” The
Washington Post, May 2, 2017.

29 “文측 “북핵폐기 협상안 마련…취임직후 6자 연쇄협의”,” 연합뉴스, 2017년 4월 23일 <http://
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3/0200000000AKR20170423038300001.HTML?i
nput=1195m> (검색일: 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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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갖게 해 평화적인 비핵화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펜스 미 부통령은 서울을 방문

한 자리에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한 목소리로 선언하며, 외교·안보·

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전방위 압박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예고했다.30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최대한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고 명명하며 강압적 관여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31

후보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와 뉴욕타임스 인터

뷰에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할 것이지만, 제재의 목적은 반

드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데 두어야한다”며 대북정책의 기조가 강

압적 관여가 아니라 ‘전략적 견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32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관여’를 통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나오게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관여를 통한 견인의 방법과 수단에서는 한미 

간에 차이가 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경제제재나 군사시위와 같은 압박

과 강제를 중시하는 원칙적 입장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경제제재와 군

사시위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한 대화와 설득도 병행해야 

한다는 전략적 입장을 담고 있다.

나.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 해법’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대북정책의 딜레마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 등이 

열리지 않아 평화방식의 해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그렇다고 선제타격이

나 참수작전, 경제제재와 같은 비평화방식을 쓴다고 해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

지 않아 보인다는 점 사이에서 나타난다.

30 “US ‘strategic patience’ with N Korea has run out, says Tillerson,” Financial Times, March
17, 2017; “Pence to North Korea: ‘Era of strategic patience is over’,” USA Today, April
17, 2017. <https://www.usatoday.com/story/news/nation/2017/04/17/pence-north-korea-
era-strategic-patience-over/100557476/> (검색일: 2017.5.25.).

31 Susan A. Thornton, “Briefing o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U.S. Department
of State, April 17, 2017. <https://www.state.gov/r/pa/prs/ps/2017/04/270216.htm> (검색

일: 2017.5.15.).
32 문재인·문흥렬,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pp. 197～198;
“Ouster of South Korean President Could Return Liberals to Power,” The New York
Times, March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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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북한은 대북 군사적 압박을 구실로 자신의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

고 있어 설사 대화와 협상이 재개된다고 해도 핵보유국 지위를 고집하며 경성균

형에 의한 안보-안보교환의 요구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군

사적 압박이나 경제제재, 대화와 협상 등 어느 한 가지 정책만으로는 북핵문제를 

풀 수 없다. 이러한 딜레마를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는 포괄적 해법을 추구해 나

갈 것으로 전망된다.

포괄적 해법으로는 손자병법 모공편(謀攻編)에 나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3가지 방법’인 삼벌론(三伐論)을 참고로 구체화 할 수 있다.33 첫째는 북한체제의 

국제화(정상국가화)를 유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북핵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외교

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셋째는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억제하는 

등 3가지 접근법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

첫째는 북한의 국제화 유도이다. 북한의 국제화란 ‘국제사회와의 상호관계를 확

대하면서 북한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정책

을 전환하여 북한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됨으로써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통

일의 기초가 마련되도록 하는 변화’를 가리킨다.34

둘째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리이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다양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여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되,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응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동결에서 불능화, 비핵

화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제이다. 당면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

국의 확장억제력과 더불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선제타격체계(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 등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을 구축함으로써 남북한 

군사적 균형을 맞추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제화 유도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자칫 핵·미사일 개발자금이 북한으로 

유입될 위험성도 안고 있다. 외교적 관리만으로는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군사적 억제만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자극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화 유도를 기본정책으로 삼되 

3가지 접근법을 포괄적이고 병행적으로 추진해 한 가지 접근법이 갖고 있는 약점

33 孫子兵法 謨攻編: 百戰百勝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善之善者也. 故, 上兵伐謨 其次
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 攻城之法爲不得已.

34 박명규·김병연·전재성·장용석·송영훈, 북한국제화 2017,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3), p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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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35

3. 대북정책의 추진 원칙과 방향

가.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출발점: 출구론과 비연계 병행

현재 한반도문제가 과도하게 국제화되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제

한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대로 한반도문제의 주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는 한층 강화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

떻게 해야 핵·미사일을 가진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모든 문제의 입구에 놓

았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북한이 생존을 지키기 위해 생존 그 자체를 걸 수 

있다는 역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입구에 놓을 경우 그만큼 해결이 어

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전략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 북핵문제를 출구에 놓고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열쇠는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어떻게 연관지어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

제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 국제제재도 받고 있

기 때문에 양자의 연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연계론을 고집할 경우 

북핵문제의 진전은 물론 남북관계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현재와 같은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비연계 병행론에서 출발하지 않으

면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연계 병행론에 따라 우선은 북핵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남북관

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서 출발해 신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어느 정도 신뢰가 만들어지면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점차적으로 

연계하는 ‘비연계 병행 → 느슨한 연계 → 긴밀한 연계’ 방식의 3단계 접근법을 

취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35 조성렬, 전략공간의 국제정치: 핵, 우주, 사이버 군비경쟁과 국가안보 (서울: 서강대학교출판

부, 2016), pp. 16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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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의 3단계 접근법

남북관계 남북관계 남북관계

북핵문제 북핵문제 북핵문제

<비연계 병행> <느슨한 연계> <긴밀한 연계>

나. 북핵문제의 해법: 연성균형에 의한 안보-안보교환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연계 병행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재출발해 신뢰를 

만들어간다고 해도 경제·에너지 인센티브를 북한에게 제공하는 것만 가지고는 북

한 핵문제를 진전시키기 쉽지 않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데다가 비우호적인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핵

무기 없어도 체제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 경우만 핵포기를 결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의 해결은 한미가 제공하는 안보인센티

브와 교환할 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남북한을 포함해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합

의했던 안보인센티브의 목적은 9·19 공동성명에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이 성명에

서 북한과 나머지 5개국들은 이미 연성균형(soft balancing)에 의한 ‘포괄적 안보

-안보 교환’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008년 12월의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을 끝으로 대화가 단절된 동안에,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지속해 온 북한은 이제 연성균형 방식을 거부하고 북

한 핵포기와 미국의 핵우산을 맞바꾸는 경성균형(hard balancing) 방식의 안보-

안보 교환을 내걸고 있다. 북한은 이미 2009년 1～2월 방북한 미국대표단들에게 

핵 포기의 대가로 미국의 핵우산 철거를 주장했으며,36 지금은 핵보유를 기정사실

화하면서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10월 1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6자회담의 재개조건으로 북미 평화협정

36 Selig S. Harrison, “Living With A Nuclear North Korea,” The Washington Post,
February 17, 2009; Morton Abramowitz, “North Korean Latitude,” The National Interest,
February 26. 2009. <http://nationalinterest.org/article/north-korean-latitude-3047> (검색

일: 20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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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했는데, 이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북한 핵포기를 위한 연성균형이 목표가 

아니라 경성균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격하시켰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신정부의 우선과제는 북한 지도부가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연성균형

을 통한 안보-안보교환’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37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북한 핵포기

의 대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연성균형 방식을 수

용할 때까지는 국제공조를 취하며 일정 수준의 대북 제재와 압박의 기조를 유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로도 유엔안보

리 결의를 위반한 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새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북한의 태도변화와 서로 조화

를 이룰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한반도평화의 제도화 방향: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남북연합의 기반 구축

지금까지 남북한은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소모적인 체제경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와 잇단 군사적 충돌로 보수정부 9년 동안 남북관계는 더

욱 악화되어 왔다. 그리하여 한국은 경제적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불이익을 받

아왔고 언제나 군사적 긴장 속에 살고 있으며, 북한은 북한대로 다수 주민의 생활

을 도탄에 빠뜨린 채 핵·미사일 보유에 국운을 다 걸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한반

도상황은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 국정비전의 하나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

에, 먼저 사실상 무규정 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기존의 합의와 제도들을 변화된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에 맞게 원상회복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7·4 공동

성명을 비롯해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기존의 남북합의들

을 존중하되 변화된 정세를 반영한 남북포괄합의서 (가칭)를 추진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남북 군통신선 복구, 판문점연락사무소 재개 등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신정부는 단순히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

기 이전이라도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나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남북기

37 조성렬, 전략공간의 국제정치: 핵, 우주, 사이버 군비경쟁과 국가안보, pp. 47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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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협정 (가칭)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새로운 협정은 남북 간의 적

대관계 해소와 평화·공존의 공동관리 방안을 담은 ‘잠정평화협정’의 내용을 토대

로 ‘보건협정’, ‘사회문화협정’, ‘경제협정’ 등 분야별 협정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문

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토록 함으로써 국내 법규범력을 갖추고, 유엔에 등록하도록 한다

는 방침이다.38

이와 같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틀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안보평화의 틀 위에서 

시장평화와 함께 초보적 수준의 정치공동체인 ‘남북공동의 집’을 건설해 민주평화

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공동의 집’이 만들어진다면, 이 틀 안에서 남북한

이 정치적인 신뢰를 증진하고 경제통합과 사회·문화통합을 추진해 가면서, 비핵화 

협의를 본격화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남북공동의 집’의 운영은 우리 민족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

회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등 민

족문제의 민족중심성을 강화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낮은 수준의 남북연합이라고

도 할 수 있는 ‘남북공동의 집’을 공동으로 운영해 평화·공존, 상생·협력,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면서 ‘사실상의 통일’인 남북연합을 완성한다. 남북연합의 수립은 궁

극적으로 항구적 평화 상태를 의미하는 통일국가인 ‘남북 하나의 집’으로 나아가

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39

Ⅴ. 맺음말: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닷새째인 5월 14일부터 시작해 한 달도 안 돼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다섯 차례나 발사하였다. 이에 대응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하여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엄중 경고하

고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엔 안보리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

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제재 대상을 확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56호를 채택하

38 더불어민주당, 나라를 나라답게: 4대 비전 12대 약속, p. 243. 유엔사무국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유엔헌장 제102조(사무국 등록): 제1항 유엔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

약과 모든 국제협정은 사무국에 등록되고 사무국에 의해 공표된다, 제2항 등록되지 않은 조약 

또는 국제협정 당사국은 유엔의 어떤 기관에 대해 그 조약 또는 협정을 원용할 수 없다.
39 ‘남북 공동의 집’, ‘남북 하나의 집’은 필자의 개념으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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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외무성은 “미국은 미 본토와 태평

양작전지대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고 보복타격의 온갖 강력한 수단이 우리 

수중에 있다”40며 “(유엔 결의는) 적대행위로 준열히 단죄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

며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41 현 추세로 볼 때 북한은 당분간 

미사일 시험발사는 계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provocations) 유

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의 도발 유형에 따라 국제정치적인 의미는 다르다. 북한의 도발은 ① 추가 

핵실험, ② ICBM급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③ 준중형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

험, ④ 재래식 무력공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이 갖고 있는 전략적 군사적인 

함의가 다르다. 북한은 즉각적인 추가제재나 군사적 응징이 따를 ①, ④형 도발은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대미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②형 도발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전술적 성격이 강한 ③형 도발은 기술적 준비가 되면 언제라도 감행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 유형별 특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한 반대입장을 견지하면서도 ③형 도발에 대해서는 적정 수

준으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미 트럼프 미 행정부도 북한이 레드라인(추

가 핵실험, ICBM급 시험발사)을 넘지 않는다면 북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42 중국도 ‘쌍궤병행(双軌竝行), 쌍잠정(双暫停)’ 방안을 내놓고 관

련국 사이에서 중재에 나설 준비를 갖추고 있다.43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내에서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

을 통해 풀고자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미중의 적극적인 대화 움

직임은 문제인 정부가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문제를 푸는 데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통일부도 신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중앙통신, 2017년 5월 16일.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17년 6월 4일.
42 Kathy Gilsinan, “North Korea and the Risks of Miscalculation As tensions rise in East
Asia, they highlight the dangers of Trump’s unpredictability,” The Atlantic Daily, April
14, 2017. <https://www.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7/04/north-korea/523080/>
(검색일: 2017.4.25.).

43 “王毅介绍中美元首海湖庄园会晤情况,” 2017.4.8.,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www.fmprc.gov.cn>,
(검색일 2017.4.30.). 해당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在朝鲜半岛核问题上，中方重申坚持半
岛无核化、坚持维护半岛和平稳定, 坚持通过对话协商解决问题。…中方介绍了解决朝核问题
的“双轨并行”思路和“双暂停”建议, 希望找到复谈的突破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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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

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44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안보환경은 매우 좋지 않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4대 비전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한반도문제의 주

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강대국 정치와 북한의 도발 속에

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당파적인 협력과 국민

의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접수: 5월 7일 ■ 심사: 5월 15일 ■ 채택: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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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on Jae-in government’s Challenge on North Korean Policy: 
Visions for denuclearizing North Korea 

and Peace Regime-building on Korean Peninsula

Seong-Ryoul Cho

Moon Jae-in’s new Korean government aims to stabilize the precarious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ke ‘peaceful Korean Peninsula without nuclear 
weapons’. In order to realize the goals, the policy paradigm shifts from “early unification” 
to “active peace” and the policy keynote shifts from “strategic patience” to “strategic 
engagement”.

It is difficult to expect North Korea to change its attitude toward the nuclear issue 
amid the lack of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Under the judgement, the new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likely to take a stance on the future-backward 
method of the inter-Korean dialogue, leaving it out of the context of the future-forward 
method.

For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ing resolved diplomatically, the North must accept 
the security and security trade-offs by the soft balance formula, as agreed by ‘the 9.19 Joint 
Statement’. However, the North is demanding ‘5 requirements fo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returns for its throwing up the nuclear weapons program by hard 
balance formula. 

In reality, it is unlikely that the Moon’s government will accept the security and 
security trade-offs posed by North Korea’s demand amid the enhanced development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In order to diplomatically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t is only natural that North Korea gives up its hard balance formula and 
accepts the soft balance formula. In order to allow the North to accept its soft balance 
formula, it is inevitable that certain sanctions and coercive actions will be imposed on 
North Korea.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new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adopt a comprehensive solution toward North Korea including an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 diplomatic dialogues based on military deterrence.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pursue a peaceful settlement by contracting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and 
establishing the Korean Common Wealth for permanent peace on Korean peninsula.

Key Words: Moon Jae-in Government,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ctive Peace,  
Denuclearizing North Korea, Korea Peac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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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 이후      

황  지  환*1

Ⅰ. 문제제기 Ⅲ. 대북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변수들

Ⅱ.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 Ⅳ. 20년 이후: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성과와 한계    

국문요약

북한문제와남북관계는지난20여년동안전혀

개선되지못했다. 한국정부가그동안취해온대북

정책은잘알려졌다시피크게보수와진보의두가

지접근법으로요약될수있다. 1998년부터 2008년

초까지 10년동안집권한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

부는대북포용정책을추진했다. 반면 2008년초부터

2017년까지 9년동안집권한이명박정부와박근혜

정부는제재와압박을위주로한대북정책을추진했

다. 지난 20년 동안한국정부는진보정부와보수

정부를거치면서대북정책의두흐름인 ‘당근과채

찍’ 혹은 ‘포용과압박’ 정책을모두시도해보았다.

하지만, 여전히북한문제는해결되지않고있으며,

남북관계역시개선되지않고있다. 보수그룹은진

보정부의대북정책을 ‘퍼주기정책’이라비판하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진보그룹은보수정부의대북정책이북한의

강경대응을불러오며남북관계의근간을훼손한것

이었다고 비판한다.

지난 20년 동안대북정책은왜실패해왔는가?

왜진보적인대북정책과보수적인대북정책모두남

북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했는가? 무엇이 문제였는

가?진보대보수의대북정책20년이후우리는어떠

한대북정책을추진할것인가?이글은지난20년의

진보대보수의대북정책을살펴보고북한문제가해

결되지못하고남북관계가발전하지못하는원인을

분석해 본다. 이를 통해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이후어떠한대북정책을펼칠것인가를고민해

본다.

주제어: 진보, 보수, 대북정책, 북한, 한국

 * 서울시립대 교수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pp. 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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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북한 핵문제가 1990년대 초반 이후 한반도의 안보 위협으로 등장한 지 어언 사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1994년 제네바 합

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의 2·13 합의 및 10·3 합의, 2012년의 2·29 합의 

등 다양한 비핵화 합의를 한국 및 국제사회와 이루었지만 비핵화는커녕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이후 2016년까지 10년 동안 5번

의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발전시키며 핵무기 보유국의 지

위를 주장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핵능력을 증진시키면서 핵보유와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하

고 있다. 북핵 문제는 여전히 한국 정부가 풀어야 할 대외정책의 현안 중 가장 높

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떤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 역시 지난 20여 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해온 정책은 

잘 알려졌다시피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98년부터 2008년 

초까지 10년 동안 집권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했다.

반면 2008년 초부터 2017년까지 9년 동안 집권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제재와 압박을 위주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정부는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대북정책의 두 흐름인 ‘당근과 채찍’ 혹은 ‘포용과 

압박’ 정책을 모두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

으며, 남북관계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수 그룹은 진보 정부의 대북정책을 

‘퍼주기 정책’이라 비판하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

면, 진보 그룹은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강경대응을 불러오며 남북관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모두 남북관

계 퇴보의 책임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남북관계의 정체 및 퇴보는 대북정책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모두 남북관계의 구조적, 환경

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은 왜 실패해 왔는가? 왜 진보적인 대북정책과 보수적인 대북정책 모

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했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

책 20년 이후 우리는 어떠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이 글은 지난 20년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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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북한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남북관계가 발전

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 본다. 이를 통해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 이후 

어떠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 이 글은 대북정책에 대한 실증적

인 분석을 의도한 논문은 아니다. 지난 20년간의 대북정책의 한계를 남북관계 상

황이라는 기준을 통해 평가해 보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새로운 방

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Ⅱ.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 성과와 한계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가 북한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

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북정책은 성공하지 못

했다. 현재의 남북한 관계가 20년 이전의 그것보다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이 이를 

분명히 말해 준다.

1. 진보 정부의 대북정책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추진되었던 대북정책은 이른바 ‘기능주의(functionalism)’

접근법이었다. 경제와 사회·문화 부문의 남북한 협력을 통해 정치·군사 부문에서도 

협력을 유도하는 ‘확산효과(spill-over)’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

끌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1 ‘확산효과’는 남북관계에서 덜 민

감한 부문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더 어려운 부문에서도 협력

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하위 정치(low politics)’ 영역

에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종국적으로 이를 ‘상위 정치(high politics)’

의 협상에서도 실현하는 것이다. 진보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시 남북관계를 개선시

킴으로써 북한의 협력을 일정부분 유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대북포용정책

을 통해 북한의 대외적 위협 인식을 개선시켜 주었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의 효

과도 일부 존재했었다. 이는 실제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했고,

당시 북미관계도 개선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서 경제·사회·문화 부문과 정치·군사 부문의 연계는 쉽지 않

1 하영선·남궁곤 편, 변환의 세계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2012), pp. 26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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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경제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협력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일부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포용정책은 북한이 남한의 정책에 대해 선의로 화답할 것을 전제하는데, 북한은 

대내외적인 이유로 항상 상호성의 원칙 하에 유화적으로 행동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한에게 상호적인 선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기능주의적 확산효과를 북

한에 적용하기에 아직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기능주의적 통합 전략은 기본적

으로 국가와 국가이익을 단일하게(unitary) 보지 않고 다양하게 보는 다원주의

(pluralism)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유럽 통합의 과정에서 보면, 국가이익은 하나

가 아니었다. 정부, 시민사회, 이익단체, 개인, 초국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국가이익은 재해석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정부 행

위자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반드시 정부 이익과 일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통

합의 이익이 사회 내에서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다.2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아

직 다원적인 국내정치 환경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능주의적 통합 접근이 

성공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이 성공하려면, 북한의 개

혁개방과 국가발전 전략이 변화하고 사회가 다원화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북

한 정권의 속성상 그러한 정치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능주의적 통합전략은 한반도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남북관계에

서 기능주의적 통합전략은 북한 체제의 성격과 전략 변화를 고려하여 현실주의적 

사고를 결합하여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북한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남한의 포용정책을 악용할 경우 남북관계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를 하는 경우 국내외 여론의 악화로 포용정책의 추진 기반이 취약해지기도 했다.

더구나 포용정책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에는 대북정책으로서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이는 2001년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한국 

정부와의 대북정책 견해 차이에서 발생한 한미 간의 긴장에서 잘 나타났다.

2.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

보수 정부들은 기능주의적 대북정책을 ‘퍼주기 정책’으로 비판하였고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여 국내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되기도 

2 Ernst B. Haas, “International Integration: the European and the Universal Proces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15, No. 3 (1961), pp. 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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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3 보수 정부들은 진보 정부들이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

론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도발행위에도 불구하고 포용정책에 집중

하였다고 반발하였다. 보수의 관점에서 보면, 포용정책은 북한의 도발 시에도 강

압외교와 경제제재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에 한국이 이용당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이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남북한 관계

에서 가장 우선적인 조건으로 설정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4 이명박 정부는 ‘비

핵·개방·3000’이나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정책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면 대외개방을 도와 경제가 1인당 GDP 3,000달러가 되도록 돕겠다는 전략

을 제시했다.5 대북포용정책이 남북관계에 대해 기능주의적 확산효과에 기반을 

둔 단계적 접근을 했던 것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북핵문제와 연계하

여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하려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남

북관계에서 문제 해결의 선후를 대북포용정책과는 정반대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포용정책이 덜 민감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합의하여 점진적으로 다른 부문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접근법이었다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문제부터 해결하여 다른 부분으로 합의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다면 남북관계의 

다른 부분까지도 전면적인 협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기능주의적 통

합전략과는 반대로 정치·군사 등 상위정치의 이슈들을 경제와 사회·문화 등 하위

정치의 이슈들보다 먼저 다루겠다는 역기능주의적 접근법이었다. 유럽 통합의 경

우에도 기능주의적 확산효과보다는 정치·군사적인 측면이 먼저 합의되면서 경제,

사회 등 다른 부문으로의 협력이 확대되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6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능주의적 대북포용정책과는 정반대의 구

조적 문제점을 남북관계에서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먼저 자발

적으로 포기할 경우 남북관계에 커다란 발전이 가능하겠지만, 북한이 포기하지 않

을 경우 남북관계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이 북한을 제재만 하게 되는 사실상의 대

북압박정책이었다. 현실적으로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3 황지환,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공공정책연구, 제17권 2호 

(2010), pp. 27∼56.
4 하영선·남궁곤 편, 변환의 세계정치, pp. 264∼297.
5 이명박 대통령, “CFR/KS/AS 공동주최 오찬 연설,” 2009년 9월 21일.
6 Charles A. Kupchan, How enemies become friends: The sources of stable pea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pp.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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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러한 접근은 남북관계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전략이었다.

대북포용정책은 초기의 합의를 비교적 쉽게 이루는 이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명

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고려하면 합의 자체를 어렵게 만드

는 구조였다. 결국 이러한 접근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듯 ‘기다리는 대북

정책’이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7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압정책

이 되어 북한에 커다란 양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남북관계에서 어떠한 돌파구도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

북정책으로 제시하면서 남북한 신뢰를 통한 관계 발전을 모색했다. ‘한반도 신뢰프

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

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으로 

설명되었다.8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과의 신뢰형성(trust-building)을 가

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남북한 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선순환적으로 모색하려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대

북정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

고 있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원칙으로 ‘① 균형있는 접근,

② 진화하는 대북정책, ③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9 하지만 이러

한 3대 추진원칙은 당위론적 차원에서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화되

기는 어려운 구조였다.10 ‘균형있는 접근’은 과거 정부의 대화 및 교류 중심의 포

용정책과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 모두를 비판하며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현실적인 모순을 노출시키곤 했다. ‘진화하는 대북정책’은 변화를 꺼리

는 북한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정체되어 현실적으로 이행이 쉽지 않았다. ‘국제

사회와의 협력’ 역시 미국,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 차이

로 인해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다.11

결국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가장 강조한 남북한 

7 언론사 논설실장단 오찬간담회에서의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 “이대통령, 기다리는 것도 때론 전

략,” 연합뉴스, 2008년 11월 12일.
8 통일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서울: 통일부 정책협력과, 2013), p. 6.
9 청와대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서울: 국가안보실, 2014), pp. 55～70.
10 박영호 외,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99∼101.
11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 강대국들과의 협력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Jihwan
Hwang, “The Paradox of South Korea’s Unification Diplomacy: Moving beyond a
State-Centric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3,
No.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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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형성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한 관계

는 돌이킬 수 없는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신뢰형성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어려

운 영역인데,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움으로 인해 남북관계에서 어떤 진전도 

이루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이명박 정부와 마찬

가지로 역기능주의적 접근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북한의 4

차 핵실험이 감행된 이후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 잘 드러난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

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

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

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

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

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

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

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

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
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

갈 것입니다…”12

Ⅲ. 대북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변수들

지난 20년 동안 진보와 보수 정부들의 대북정책이 모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향후 한국 정부는 어떤 전략과 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추진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지난 20년의 대북정책을 어렵게 만든 변수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책적 변화를 꾀해

야 할 것인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2 박근혜 대통령,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 2016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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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핵무기 국가전략과 체제 경직성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 가장 커다란 원인은 북한 내

부에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못한 첫 번째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

그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

지는 워낙 강해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북정책이든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웠고 남북관

계가 발전될 여지는 거의 없었다.

김정은 체제에서도 이러한 핵보유 의지는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잘 알

려졌다시피, ‘핵·경제 병진노선’은 김정은 체제의 핵보유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

다.13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

으로 채택된 ‘핵·경제 병진노선’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전략

으로 소개되었다.14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

장이 추진했던 “독창적인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빛나는 계승”이라며,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이라고 강조했다.15 하지만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사실상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이었음을 고려

하면,16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도 지속적인 핵무기 보유를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된다. <표 1>에 정리된 것처럼, 2006년 이후 2016년까지 북한은 5번의 핵실

험을 감행했는데, 이 중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3번이었으며, 핵 능력

에도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13 황지환,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1호 (2014), pp. 187∼221.
14 “北 黨중앙위 전원회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 연합뉴스, 2013년 3월 31일.
15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16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국가역량·군사력 (서울: 법문사, 1998), pp.
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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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북한의 핵실험과 핵능력

1차 2차 3차 4차 5차

시기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지도자 김정일 김정일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위력(Yield) 0.8kt 2～6kt 6～7kt 6kt 10kt

지진파 규모 3.9 4.5 4.9～5.1 4.9～5.2 5.0～5.3

형태 플루토늄 플루토늄
플루토늄?
(핵분열)

증폭핵분열탄

(핵융합?)
핵탄두 실험?

핵능력 추정

10여 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50여 kg 이상의 플루토늄 핵물질 및 

우라늄 프로그램에 의한 핵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며, 현재 핵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핵탄두의 표준화, 규격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스커드나 노동, 북극성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추정

특히 북한은 5차 핵실험이 핵탄두 실험이었다고 주장했다.17 이는 북한이 2016

년 3월 9일 공개한 핵탄두 모형을 실제로 사용하여 핵실험을 했을 정도로 핵능력

이 진전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또한 ‘핵무기 연구소’ 성명을 통

해 이미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인공지진 

규모 5.0 가정 시 10kt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4차 핵실험에서 사용한 증폭기술을 

4배 정도 향상시킨 기술로 평가된다. 미국이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

탄의 위력이 15kt임을 감안할 때, 북한은 상당한 핵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이러한 핵무기 능력을 토대로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지속적

으로 추구해 왔다. <표 2>에 요약된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 국가전략은 2016년 

5월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6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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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 결정서 중 핵무기 및 남북관계 관련 내용18

- ‘핵·경제 병진노선’ 유지

- 핵무기의 소형화, 다종화를 통해 자위적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동방의 핵대국’
지향

-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철회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환

- 남한 내에서 미군과 전쟁장비들을 철수

- 남한의 정치군사적 도발과 한미의 전쟁연습을 전면 중지

- 대북 적대행위 중단 및 군사분계선상의 심리전 방송과 삐라 살포 중지

-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며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

- 미국의 선핵 사용이 없는 한 핵무기 선제사용 않고 핵확산금지의무 이행 및 세계의 비핵화

실현 노력

북한의 핵정책은 이제 비핵화보다는 미국과의 핵군축을 협상안으로 하여 미국

을 압박하고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북미관계의 

본질을 변화시켜 핵무기를 보유하면서도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북미 평화협정 체

결과 연결된다. 따라서, 북한의 핵 정책은 ‘병진노선-평화협정-군축’ 프레임의 지

속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를 북한에 유리하게 관리하

려고 의도하고 있다.

결국 ‘핵·경제 병진노선’은 김정은 체제의 생존전략이며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전략인 셈이다. 김정은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국가전략이기 때문에 포기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전

략목표 역시 여전히 북한 비핵화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 

의지를 가지게 하는 것이며,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북한의 국가

전략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우선, 민생 우선의 국가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지난 20년처럼 체제 경직성으로 인해 북한이 국가전략을 

변화시키고 비핵화 의지를 가질 가능성이 여전히 거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어떻

게 하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도록 국가전략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18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 결정서,” 조선중앙통신, 2016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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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 이행의 문제

지난 20년간의 대북정책을 어렵게 만든 또 다른 변수는 합의 이행이 제대로 되

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어려웠던 것은 남북한 사이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북미간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12년의 2·29 합의 이외에도 2005년의 9·19 공동성명, 2007년의 2·13 합의 및 

10·3 합의 등 여러 차례의 다자 합의가 있었다. 남북관계에서도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필두로 다양한 수준의 남북간 협의와 합의가 존재했다.

남북한 관계의 최대 문제는 합의와 협상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합의

를 하더라도 이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는 8년간 

이행되었지만, 2002년 가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논란으로 중단

되었고,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은 합의 바로 다음날부터 서로간의 이견으로 인

해 1년 반 동안 표류하였다. 2007년 2·13 합의 이후 9·19 공동성명은 겨우 이행되

기 시작했으나, 2008년 북핵 시설의 신고와 검증과정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었다.

2012년 북미 간의 2·29 합의 역시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은 북한의 장거리 로

켓 발사로 무산되었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

울 답방을 약속하였으나 이행되지 못했고, 2007년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어젠다

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거의 이행되지 못했다.

결국 남북한 관계가 어려웠던 이유는 그동안 협상과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

라 합의된 어젠다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것에 더 크게 기인한다. 합의의 이

행이 어려웠던 것은 물론 북한의 체제 경직성에서 기인한 바가 컸지만, 한국 내에

서도 역시 정권 교체과정에서 나타난 합의 이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향후 대북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남북한 사이에

서 어떤 합의를 이루느냐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의를 지속시키고 이행할 

것인지를 담보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사이의 신뢰부족

이 합의의 이행을 어렵게 해왔기 때문에 남북한 신뢰구축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

패 경험은 남북한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 합의를 이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말해 준다. 남북한의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협상 단계에서 지나치게 커다란 기

대를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대북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관주의적 

이상론을 방지하고,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관계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

을 의미한다. 변화하는 정세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북한이 양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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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무엇인지 북한의 기준점과 전략적 관심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19

3.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사이의 딜레마

남북한 관계와 대북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사이의 딜레마이다. 진보 정부이든 보수 정부이든 남북한 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장기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가전략 변화이다. 특히 한국의 보수 정부와 미

국은 북한의 핵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폐기되고 북미 평

화협정이 체결되어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라야 비핵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

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전에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억지력을 가지고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닌 미국 등 다른 핵보유국들의 핵군축도 상호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딜레마 원인은 한반도 위협의 근원에 대한 남북한 

사이의 인식 차이에 기인한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핵문제를 북한만의 문제로 보

지 않고 한국,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김일성 시대부

터 북한은 한반도 핵문제를 북핵 프로그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

히려 핵무기를 냉전기에 처음으로 한반도에 도입한 미국의 핵정책과 적대정책에

서 시작된 것으로 인식해 왔다.20 특히 북한은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한미

가 사용하는 ‘북한 핵문제 (North Korean nuclear problem)’라는 표현을 비판하

고, ‘조선반도의 핵문제(nuclear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표현을 써 

왔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북한이 위협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한미

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여 대미 억지력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북한에게 핵무기는 체제를 유지하고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절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한

반도 평화를 보장해 주고 있는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북한은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핵무기가 필요 없게 

될 것이라 주장하고,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져야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질 

19 Jihwan Hwang, “Face-Saving, Reference Point and North Korea’s Strategic Assessments,”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9, No. 5 (2009), pp. 55∼75.

20 “신년사,” 로동신문, 199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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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의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사이의 딜레

마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된다.

4. 남북한 관계의 국제정치화

남북관계는 국제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남북관계는 어쩔 수 없이 주변 

강대국들의 권력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

책은 진보 정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대외적 변수에 큰 영향을 받는 정책적 제

약을 안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주변국들의 대북정책은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다. 2017년 

5월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내세우며 핵무기 보유국

의 지위를 천명하고,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인권, 사이버안보 등의 영

역으로 대북 압박을 확장해 왔다. 반면, 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한미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며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북한의 대일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러

시아는 대북 제재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국의 극동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북한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주변국들의 이견이 큰 상황

에서 다자간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한반도 주변 6개국은 서로 다른 

6개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며 6가지의 다른 게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와 대북정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남북관계는 주변국의 국제정치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자율성에 제약을 받

아왔다.21 지난 20년의 남북한 관계를 되돌아보더라도 이러한 점은 명확하다. 김

대중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남북관계가 국제정치

의 제약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의 

주도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남북관계의 개선은 

1994년 제네바 합의로 북핵 위기가 해소되고 북미관계가 개선된 우호적인 국제정

치 환경에서 성사된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햇볕정책의 초기 성공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시 행정부 취임 이후 북미간 갈등이 시작되자 독자적인 대북

21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이론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

구소, 2012), pp. 81∼112.



42

정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웠던 점에서 잘 나타났다.22 이러한 모습은 제1차 정상회

담에서 합의되었던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혹은 제2차 정상회담 약속이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북미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하자 지켜지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북한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주도권을 강조하면서도 

국제정치상황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

은 노무현 정부의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

다.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오랫동안 

성사시키지 못하다가, 북핵 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합의되고 북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한 2007년에 들어서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

다.23 이는 북미관계라는 국제정치 변수가 남북한 관계에 미친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국제정치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모습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변함없

이 드러났다. 2010년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이후의 남북한 관계는 한반도 주변 국

제정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당시 미중 사이의 갈등이 북한 문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었다.24 박근혜 정부의 남북한 관계 역시 초기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급격하게 냉각되었고 북핵문제와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등의 이슈로 인한 미중관계의 갈등에 큰 영향을 받았다.

결국 남북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정치 변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과거 독일통일 역시 유럽 국제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독일의 통일로 인해 유럽의 국제질서가 위험해 질 수 있다고 우려

한 영국, 프랑스, 소련 등에게 서독은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나갔다. 동북아에서도 

남북한 관계의 발전과 통일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설득함으로써 주변국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동북아

에서 중국의 부상은 미중관계의 변화를 통해 남북한 관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

치고 있으므로, 새로운 동북아의 강대국 질서가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역

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25

22 김학노,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6·15 남북정상회담,” 함택영·남궁곤 편, 한국 외교정책: 역
사와 쟁점 (서울: 사회평론, 2010), p. 598.

23 통일부 고위 당국자와의 면담, 2009년 5월.
24 Michael Wines and David E. Sanger, “North Korea Is Sign of Chilled U.S.-China
Relations,” The New York Times, December 6, 2010.

25 Jihwan Hwang, “The Two Koreas after U.S. Unipolarity: In Search of a New North Korea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 20, No. 1 (2013), pp. 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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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년 이후: 대북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20년 동안의 대북정책은 진보 대 보수의 갈등구조의 연속이었다. 앞으로

도 대북정책이 진보의 포용정책과 보수의 압박정책 사이에서 갈등할 가능성이 높

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북정책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26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는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

화하고 있고, 북한의 핵 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기 때문이다.

1. 사면초가의 국제정세와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

최근 한국은 사면초가의 국제정세에 빠져 대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의 기조 속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정

책을 통해 한국에 다양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미국과의 기싸움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공세적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

이다. 일본은 과거사 이슈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며 한일관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에만 두 번의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2017년에

도 공격적인 대남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튼튼한 한미동맹 하에서 한중관계를 발전

시키기를 기대했던 2015년과 비교하면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음

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고민하며 미중관계의 새로운 전개방향을 

주시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역사적으로 강대국 관계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아왔

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재의 북한문제나 남북관계 역시 

강대국 국제정치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와

는 전혀 다른 동아시아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미중관계의 향후 전개방향은 

남북한 관계 변화에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 미국 국내

경제 회복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순순

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향후 미중 간의 갈등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북한문제에 대한 대응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존의 동중국해,

남중국해 문제에 더해 미중간 무역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연결된 

북한문제는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를 뒤흔들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26 하영선·조동호 공편,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0), pp.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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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충돌하는 경우와 협력하는 경우가 각각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한 관계 발전

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남북관계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주변 정세

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관계

의 조화로운 발전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

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는 분명했지만, 그 이행 과

정에서 국가 간 이해관계의 차이가 발생하곤 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

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한·미·일의 공조에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주장하며 

대응했다. 북한의 도발에 제재로 맞서야 한다는 뜻은 같았지만, 어느 정도의 제재

여야 하느냐의 문제에는 각국의 의견이 달랐다. 더구나 북한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중관계의 미묘한 부분을 건드리는 순간 갈등은 확대되고 한국의 입지는 좁아져 

갔다.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한반도의 긴장은 점점 더 국제정치화 되어 갔다. 미국

의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관여하는 한반도 문제는 한국에게 더

욱 커다란 도전을 제기할 것이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원칙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해야 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우선 한국은 다른 국가들

의 한반도 전략에 대응하는 ‘비핵화 평화통일 프레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서 국

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핵전략 및 평화협정 전략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역시 대북정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를 상대하는 언어와 접

근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단순한 제재-비핵화 프레임을 넘어 비핵화-평화-통일

의 연결고리를 통해 북한의 평화협정-군축 프레임이나 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프레임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제재

-비핵화 프레임이 큰 문제가 없었지만, 미중간의 이견이 노출되고 북한 관련 상황

이 변화하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평화협정을 통해 군축을 요구하는 북한의 

프레임이 비현실적이고 비평화적임을 지적하고, 비핵화에 의한 평화를 통일과 연

결시킴으로써 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북한 지도부의 인식 변화와 국가전략 변화 모색

둘째,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북한 체제의 경직성,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구조적 문제



>>>45

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북핵문제도 핵문제와 군사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다보면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 남북한 관계, 한국의 국내정치 문제와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 문제해결이 어려워진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단·

중기적인 북핵문제 대응전략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의 국가전략을 변화시키

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가전략이 변화

되지 않는 한 북핵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이 경우 남북한 관계의 발전도 요원

할 수밖에 없다. 물론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부적 강제는 단기적으로는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대내외 

반발을 유발하여 실제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 체제 자체의 자연

스러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장

기적으로는 통일한국을 위해 바람직스럽고 효율적인 정책이다.

남북한 관계는 북한의 국가전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대북 전략으로

는 해결되기 어렵다. 북한의 국가전략과 연결되어 고민하기 위해서는 북한문제 자

체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독재국가 지도자들의 국가전략 변화과정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중국의 마오쩌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결정

했을 때나, 1980년대 중반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를 추진했을 때 모두 지도자들의 대내외 인식 변화가 선행되었다. 마오쩌둥은 중

소분쟁 과정에서 소련의 위협을 인식하고 과거 적국인 미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집권 이후 소련의 국내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깨닫고 체제개혁을 모색하였다. 북한처럼 과거 불량국가로 

취급받던 미얀마, 쿠바, 이란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더욱 크다. 이들 국가들의 

전략 변화는 당시 지도부의 대내외 인식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들은 국제사

회의 제재와 국내 경제적 위기를 인식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 과

정에서 대외적 압박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국민들의 요구

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한 국가전략의 변화도 비슷한 과정을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독

재체제를 유지하고 대외적 도발을 지속하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

다. 북한의 의도를 확인하고 정책을 가늠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도 필요하다. 하지

만, 제재와 협상만으로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지난 20년

의 남북관계가 이를 잘 증명해 준다. 시간이 걸리지만,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남북

관계 개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이다. 결국 대북정책은 북한의 국가전략 변

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국가전략 변화를 경험했던 많은 독재국가들의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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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것은 지도부의 인식 변화와 이를 통한 국가전략의 변화이다. 북한의 국

가전략 변화 역시 북한 지도부의 대내외 인식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 북한 지도부

의 인식 변화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놓여

있다. 새로운 국가전략에 대한 국내의 사회경제적 요구와 국민들의 바람이 있다면 

북한 지도부 역시 ‘핵·경제 병진노선’이 아닌 ‘비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할 것이

다. 이는 북한 지도부의 선호체계(preference order)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북한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 내부에서 

진행 중인 시장화 과정과 정보화 유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는 최근 주민

들이 이용하는 장마당이 크게 확대되면서 정부도 이를 상당부분 용인해 주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정부가 이를 용인해 주는 것은 경제적 수취를 통한 정권

의 이익을 늘리면서 통제하려는 의도이겠지만, 사경제가 확대되면 수취를 통한 통

제가 불가능한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를 확대하고 북한 주

민들의 시장경제 인식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27

다른 한편, 북한의 정보 유입 과정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노출되어 탈북을 한다거나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꾀할 것을 의도하

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가능성은 북한의 통제체제 내에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은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

를 통해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일조할 수 있다. 시장화와 정보화로 북한 주민들

의 인식이 변화될 경우 북한 지도부의 인식도 어느 정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북한 지도부의 국가전략에서 비핵화의 우선순위를 낮추는 정책이다. 북한의 

시장화와 정보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관계 발

전에 더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 접수: 5월 9일 ■ 심사: 6월 9일 ■ 채택: 6월 13일

27 Hazel Smith, North Korea: Markets and Military Ru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p. 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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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20 Years:
North Korea Policy Since 

the Conservative-Progressive Debate

Jihwan Hwang

The Inter-Korean relations has not improved at all for the last 20 years.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can be summarized as the two approaches: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The Kim Dae-Jung and Rho Moo-Hyun governments 
pursued the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between 1998 and 2008. However,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pursued the hard-line policy since 
2008, focusing on economic sanctions and pressure. In this sense, the Korean governments 
can be said to have attempted to implement both ‘carrots and stick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for the last 20 years. However, the North Korean problem has not resolved yet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 has not improved at all. The conservative have criticized that the 
engagement policy was a kind of ‘pork barrelling’ policy and failed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problem. Conversely, the progressive has argued that the conservative policy 
caused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destroyed the nature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Why has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failed so far? Why have both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overnments not been able to improve the inter-Korean 
relations? What can be done on the North Korean issue in the future? This paper reviews 
the 20 years of North Korea policy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and 
explores the main causes of failure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this sense, this paper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on the North Korea policy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rsue in the future.

Key Words: Conservative, Progressive, North Korea Policy, North Korea,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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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대내적 통일정책의 평가와 

인식론적 성찰*

송  영  훈**1

Ⅰ. 서론 Ⅳ. 통일교육의 양적 팽창과 질적 심화의 과제 

Ⅱ. 통일정책 인식론과 이론적 배경 Ⅴ. 결론

Ⅲ. 통일준비 정책의 제도화와 정치화

국문요약

이연구의목적은박근혜정부의대내적통일정

책에대한평가와성찰을통해통일정책개발을위

한논의의확장에기여하는것이다. 남북관계의경

색으로인하여박근혜정부의통일정책은국내적지

향성이 매우 강했으며, 그로 인하여 통일대박론이

대두되고통일준비위원회등을통해전사회적통일

준비의확산을추진하게되었다. 그런데통일준비를

매개로추진된통일담론은오히려사회적긴장을초

래하였으며, 통일담론이추상적이고모호하게되는

부정적영향도나타났다. 이연구는이러한현상을

극복하기위하여최종적사건으로서의통일을가정

하기보다다양한수준과형태의통일을중첩적으로

허용하는인식론적전환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통일에대한인식론관련논의를바탕으로통일준비

의제도화, 통일담론의사회적수용성, 통일교육정

책의평가와통일교육의전환필요성등평가를바

탕으로 새정부 통일정책의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주제어: 박근혜정부, 통일정책, 신뢰프로세스, 통일

대박론, 통일교육, 인식론

*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생산적인 비판을 제기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

립니다.
**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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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정부가 통일정책의 기조를 정하는 것과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기대하

는 효과를 성공적으로 얻어 내는 것 사이에 나타나는 불일치 현상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통일이 국가의 장기적 비전 및 역사적 숙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 역대 정부마다 통일정책의 비전,

구상, 선언 등을 제시하며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였다.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 등을 통해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

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대내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더욱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중 국내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통일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통일의 대상

이자 파트너인 북한과의 관계 악화는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대내적 지향성을 

강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통일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달리 해석되고 활용

되는 정치화(politicization)도 발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

며 한반도 통일 시대 대비의 중요성을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강조했으며, “통

일은 내년에도 될 수 있다”고 2015년 8월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발언함에 따라 통

일대박론과 통일준비는 국정운영의 핵심기조가 되었다.1 그런데 실제 통일정책이 

목적에 부응하는 통일정책의 공론화와 지지기반의 확산에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하

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이 논문은 박근혜 정부의 대내적 통일정책의 회고와 평가를 통일에 대한 인식

론적 과제를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첫 번째 인식론적 과제는 통일

의 주체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통일신라의 

등장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치열한 경쟁 속에 발생한 삼자적 사건(triadic event)

이며, 독일의 통일, 베트남의 통일, 예멘의 통일 등은 두 나라 사이에서 발생한 쌍

무적 사건(dyadic event)이다. 이러한 역사는 통일이 개념적으로 단일 행위자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최소 둘 이상의 복수 행위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임을 

1 신년기자회견 당시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대박’이라는 용어의 참신성과 모호

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나, 이후 소위 ‘통일대박론’은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브랜드가 되었

다. 최순실에 의한 국정 개입 및 농단 사건으로 인해 ‘통일은 대박’이라는 정책 기조의 형성과 

통일정책 추진과정의 합리적 타당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53

보여준다.2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과 북한이라는 서로 다른 행위자가 존재

하는 쌍무적 사건이며, 남북한을 같은 민족의 행위자로 인식할 것인지 또는 두 개

의 주권국가로 인식할 것인지에 따라 통일의 과정과 형태가 달리 인식될 수 있다.

두 번째 인식론적 과제는 통일한국이 지금과 완전히 새로운 한국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관련 있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에 대한 국민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화

하게 된 이유가 그동안 통일의 비용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통

일편익의 추정은 정보의 수준과 추정방식에 따라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3 특히 

통일된 한국을 현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새로운 사회로 상정을 한다면 그 편

익은 더욱 크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통일편익에 대한 논의들은 한국이 

어떻게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 검증을 충실히 하지 못하였다. 통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가설적 사건이

며 한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다. 오히려 통일한국이 

현재 한국사회의 토양을 기반으로 발전된 공동체라면, 통일된 한국사회를 지금과 

전혀 다른 사회처럼 전망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다.

통일정책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실질적 통일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

일의 상대인 남북한이 서로를 악마로 형상화하는 것을 극복해야한다. 국제사회에

서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고 서로 악마로 형상화하던 냉전이 해체되었지만, 한반도

에서는 여전히 남북한이 서로의 통치자를 동물로 묘사하고 우롱하는 일이 반복되

고 있다. 상대를 악마화(demonization)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결정의 정당성을 스

스로 찾기보다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찾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즉, ‘종북’, ‘친

북’, ‘반북’, ‘애국’ 등을 정의할 때 스스로를 규정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이

며 ‘악마적인 것’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다.4 이와 같은 거울이미지 현상이 강화되면

서 박근혜 정부에서 반공주의적 국가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

성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5

2 박명규, 남북경계선의 사회학 (파주: 창비, 2012), pp. 37～72.
3 조동호,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 편익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조한범 외, 정치·사
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3); 조한범 외,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 분야 (서울: 통일연구원, 2015).
4 송영훈, “적대의식과 상징정치,” 김병로·서보혁 편, 분단폭력 (서울: 아카넷, 2016), pp. 139～
162.

5 김동춘,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의 정치’: ‘구조적 파시즘’하에서의 국가주의의 재등장,” 경제와 

사회, 통권 제101호 (2014), p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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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청중이 있으며, 그 청중이 누구인지 명확할

수록 국민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6 대북정책은 통

일정책보다 국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청중이 사안에 따라 자주 바뀔 

수 있지만, 통일정책은 장기적인 비전과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중의 범위가 더 명확하고 일정 수준의 지속성도 유지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국내에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한국사회 전 구성원이 그 

정책의 청중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정책의 청중이 대통령과 일부 정책결정

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구분된다면 국민들의 정책적 공감대의 확산은 제

한적이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통일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지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이는 현재 통일정책의 조건

들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정책적 처방을 내리는 것이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정책의 범위가 넓지만,

이 논문은 분석 범위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한국사회 내의 주요 통일정책으

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사회의 통일준비와 관련

된 인식론적 문제들을 진단하고 향후 통일정책의 방향성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Ⅱ. 통일정책 인식론과 이론적 배경

1.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의 인식론적 불일치

통일정책은 각 정부마다 대통령의 최고 통치행위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

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는 경쟁적으로 통일정책을 제시해왔고, 대통령

과 정책의 핵심결정자들의 리더십 스타일과 인식에 따라 과거의 정책은 폐기되고 

새로운 ‘구상’과 ‘선언’이 제시되었다.7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과 같이 

6 김지용, “위기시 청중비용의 효과에 관한 이론 논쟁 및 방법론 논쟁의 전개과정 고찰, 1994∼
2014,” 국제정치논총, 54집 4호 (2014), pp. 195～232; 엄예지·최은봉, “위기 인식과 청중효과

의 상보성: 한국의 ASPAC 창설 정책과 내재적 동학, 1961-1973,” 담론201, 제19권 3호 

(2016), pp. 5～30.
7 박종철, “분단 70년 남북한정부의 통일패러다임 비교: 공존과 통일을 향한 변주곡,” 현대사광장
제5호 (2013), pp. 106～127; 허문영 외,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3～17; 김혁,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책의제설정양태에 대한 연구: 역대 대통령들의 주

요 연설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3권 2호 (2014), pp. 7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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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해 남북한이 전향적으로 합의를 이룬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통일정책

은 일방주의적이고 경쟁적인 것들이었다. 그래서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통일정책

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도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였고, 대내적으로는 통일

대박론에 근거한 통일담론의 형성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이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

를 구축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부터 중단된 남북관계는 진전이 없었으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같

은 도발행위가 계속되어 안보의제에 대한 관심이 통일의제에 대한 관심을 압도하

면서 통일담론이 냉전시대의 유산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불핵불용의 원칙과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에 기

반을 두고 있었다.8 달리 말하면 북한의 믿을 수 있는 변화가 선제적으로 담보되

어야만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었다.9 남북한 사이에 신뢰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화해

를 이루기 어려웠다는 진단은 논리적 합리성을 갖추었지만,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

험 이후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폐쇄 조치까지 내렸지만, 신뢰할만한 

강력한 억지력에 의한 북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이 2016년 9월 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위한 선결적 조건을 박근혜 정부

는 유도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 조건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단기간에 성

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내적 조건 조성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다양한 측면에서 국내적 ‘통일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통일준비위

원회가 구성되었고, 통일담론의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도 사회, 학교, 대학교 차원

에서 광범위하게 진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이 없이 진행되는 통일준비의 실

효성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이는 정책적 실험이 불가

능한 상황에서 통일편익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8 조민,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교류협력,” 최진욱 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서
울: 통일연구원, 2013), pp. 21～53; 박형중,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신뢰에 기초한 건설적 당국 

간 대화 추진,” 최진욱 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pp. 55～67.
9 박영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정책 추진 방향,” 통일정책연구, 제22
권 1호 (2013), pp. 1～25; 박인휘, “한반도 신뢰프로세서의 이론적 접근 및 국제화 방안,” 통일

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pp. 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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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념적으로 신뢰는 관계 맺기를 하는 행위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며, 상호 

신뢰하는 행위자들은 관계 맺기에 더욱 적극적이며 그 관계 맺기의 유형은 평화

적일 수 있다.10 신뢰가 결여된 행위자들은 직간접적으로 관계 맺기를 통해서 신

뢰의 씨앗을 심고 키워나가야 한다. 간접적인 관계 맺기에 의해 신뢰의 토대가 마

련될 수 있는 조건은 상대의 행태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그 변화를 다른 행위자들

로부터 존중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당사자들이 서로를 수용하고 직접

적 관계 맺기를 하지 않는다면 신뢰의 씨앗이 신뢰의 문화로 발전할 수 없다. 이

것이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채널을 단절함으로써 통일정책의 실효

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와 협력, 질서 형성의 ‘프로세스’는 점

진적이고 발전적인 것만을 포함할 수 없다.11 신뢰가 형성되는 프로세스는 언제나 

역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프로세스가 역진

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신뢰의 수준이 낮을 때는 발전과 역진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신뢰가 형성되고 그 수준도 높아진다는 점을 고

려할 때, 북한의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프로세스는 정부의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결정의 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북한이 한국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프

로세스를 위한 이론과 정책이 개발되었어도 그것들을 남북관계에서 실제로 실행

할 수 없었던 것이다.

2. 통일대박론의 인식론적 모호성

통일대박론은 치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개념이 아니라 기자회견에

서 한 대통령의 발언이 사후적으로 보완되고 정당화된 정책적 개념이다. ‘통일대

박’과 같이 사후에 보완된 정책적 개념은 그 내용이 불명확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모호함이 있다.12 개념의 구성 요소와 적용 범위의 모호함은 구성원들 간 통일대

10 박영호, “남북관계에 대한 남북한의 정책과 신뢰구축의 방향,” 국제지역연구, 제18권 5호 

(2015), pp. 277～300.
11 Gareth R. Jones and Jennifer M. George, “The Experience and Evolution of Trust:
Implications for Cooperation and Teamwork,” The Academy of Management Vol. 23, No.
3 (1998), pp. 531～546; Robert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84), pp. 3～34; Hedley Bull,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3r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pp.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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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유발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부재의 리더십 

스타일은 통일정책의 최고결정자가 생각하는 통일대박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

려웠으며, 그로 인해 정책집행을 통해 통일대박의 타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도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대박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한국 정부의 공식통일방안이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완성단계

로 구분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지만, 통일대박론은 점진적 변화에 의한 통일

과 북한의 전면적 변화에 의한 통일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통

일준비위원회의 활동이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3 이

러한 인식의 차이는 통일대박론이 최종적 사건이 언제 어떤 형태로 발생할 것인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미래의 사건에 대한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발

생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비약이 초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체제의 

붕괴 혹은 전면적 변화에 따른 남북한 체제의 통일을 상정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급격한 변화를 위한 준비와 동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무

리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도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였다.

통일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인식하는가는 통일정책의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다. 통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남북한이 하나의 정치체제를 구성

하는 최종적 사건을 통일로 이해할뿐만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이해할 필

요가 있다.14 그런데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유럽통합의 교

훈을 바탕으로 경제적 통합을 시작으로 안보와 정치적 통합까지 확산되는 (신)기

능주의적 관점에서 이뤄졌으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상태는 완전한 남북한 체제

의 통일이었다.15

12 John Gerring, “What Makes a Concept Good? A Criter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oncept Formation in the Social Sciences,” Polity, Vol. 30, No. 3 (Spring 1999), pp.
357～393.

13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민간부위원장이 2015년 3월 10일 ROTC 주최 조찬포럼에서 통일과정

에서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국내적 논란이 

되었다. 남북한의 비난전만 있지 않고,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통일준비위원회 시민자문

단을 탈퇴하기도 하였다.
14 전재성,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통일과 평화, 창간호 (2009), pp. 72～109.
15 손기웅 외,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7～36; 김근식, “대북포용정책과 기능주의,”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1호 (2011),
pp. 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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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상황과 유럽 상황의 차이를 고려할 때 ‘과정으로서 통일’이라는 접근

도 (신)기능주의적 시각과 구성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발전적으로 재구성할 필

요가 있다. 달리 말하면, 통일을 시간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의 요소들로 재개념화

하는 것이다. 특히 시간적 차원을 고려한다는 것은 통일의 시점과 통일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내용적 차원의 요소들과 결합시킴으로써 다

양한 유형과 수준의 통일을 개념화할 수 있다.

최종적 사건으로서 통일의 시점이 언제일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그림 1>과 같이 남북한이 하나의 체제로 통일 되는 시점이 a, b, c, d로 다를 

수 있으며, 또 다른 e의 시기에 통일이 이뤄질 수도 있고 또는 그 시간이 길어져 

통일은 그저 정책적 슬로건으로만 남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 사건으

로서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전 사회가 동원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사회적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림 1> 최종적 사건으로서 남북한 통일의 시기

통일a현재 통일c통일 b 통일d

최종적 사건으로서의 남북한 통일을 가정함으로써 통일된 한국이 지금의 한국

사회와는 전혀 다른 ‘대박’을 가져오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통일된 한국은 지금의 한국과 어떻게 전혀 다른 사회 혹은 이상적인 국가일 수 

있는가? 통일대박론은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정책적 추정과 판단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수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반대로 

통일된 한국이 현재 한국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통일된 

한국사회의 모습은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과 완전히 유리된 한국사회일 수 없다.

통일된 한국사회도 <그림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현재의 한국사회가 발전하

는 과정에서 특정 순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그 과정에서 한국전쟁을 비롯해 남북한이 쌓아온 역사적

인 문제, 지금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 합의된 미래비전 구축의 문제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해소했는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통일이 언제 이뤄지더라도 통일의 성격은 역사성과 현재성, 미래지향성이라

는 3가지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통일은 한국전쟁을 비롯한 대결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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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형성된 역사적 적대의식을 해소하고 분단체제를 극복해야하는 역사성을 

지닌다. 둘째, 통일은 그 과정에서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한 현재성을 지닌다. 셋째, 통일은 한국사회가 발전하면서 

추구해야할 비전과 가치에 대한 합의가 통일 과정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는 미래지

향성을 지닌다. <그림 2>와 같이 이 세 가지 특성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통일을 인식할 때 매 순간 동시에 공존하는 시간적 차원에서 통일의 성

격을 보여준다.

<그림 2> 과정으로서 통일의 성격: 시간적 차원

역사성
(분단극복)

미래지향성
(비전가치 공유)

현재성
(사회문제해결)

통일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은 통일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통일의 다양성이란 

다양한 수준에서 통일을 개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낮은 수준에서의 통

일이 더 높은 수준으로의 통일에 이르기 위한 선행조건일 필요는 없다. 전쟁과 무

력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공존하면서도 남북한이 자유왕래가 가능한 것도 통일의 

한 모습이며,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정치공동체가 되는 

것도 통일의 한 모습일 수 있다. 낮은 수준의 통일과 높은 수준의 통일은 동시에 

추진될 수도 있으며, 다른 하나를 위해 나머지 형태의 통일을 다 포기해야하는 것

도 아니다.

통일을 어느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라기보다 여러 수준의 통일이 다층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더 큰 차원의 통일을 개념화하는 것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 통일을 민족의 숙원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공동체의 발

전과정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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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결정자가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당

연한 것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내세웠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정책을 

실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을 위해 통일을 바라보는 인식론적 전환

이 필요하다.

Ⅲ. 통일준비 정책의 제도화와 정치화

1. 통일준비위원회: 준비와 동원의 경계

통일대박론의 확산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핵심

은 통일준비의 정책화와 제도화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7월 14일 출범한 통일준

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통일 관련 정책의제의 발굴과 통일담론의 공

론화 및 확산을 활동의 목적으로 삼았다. 통일담론 확산과 통일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있었지만, 통일준비위원회 구성과 활동의 방식, 다른 유사기

관들과의 역할 중복 등으로 인해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통일준비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통일준비의 제도화에 기여하였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 통

일담론이 정치화되는 부정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의 활동 중 대표적인 대내적 성과로 

통일준비의 정책화 및 민관협력의 제도화, 통일비전과 로드맵의 마련, 통일담론 

확대 및 통일공감대 확산을 내세웠다.16 특히, 통일준비위원회는 정부위원, 민간

위원, 국회의원, 국책연구기관을 아우르고 시민자문단, 교육자문단, 언론자문단을 

포괄하는 대통령직속위원회로서의 활동이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준비위원회를 향후 상설기구로 존치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통일준비

위원회를 폐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향후 계승할만한 정책은 부처에서 추진할 것

으로 예상된다.17

통일준비위원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등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의 확산과 정책의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

16 통일준비위원회, 2017 통일준비백서 (서울: 통일부, 2017), pp. 224～228.
17 “국민대통합위 문화융성위 등 박근혜 정부위원회 5개 폐지,” 연합뉴스, 2017년 6월 1일. <http:/
/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01/0200000000AKR20170601148000004.HTML>
(검색일: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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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회, 집중토론회는 2회가 있었고, 2016년에는 6월과 12월에 부위원장이 주재하

는 전체회의가 열렸다. 2014년에는 제1차 회의가 8월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 10월과 12월에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과 국민적 관심을 높였다. 특히 2014년 

통일청사진의 제시, 인도적 지원 및 민생인프라 구축,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상

생과 융합의 생태환경 통합, 국민 통일공감대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전

문가, 시민단체들이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전체회의 이외에 외교안보분과, 경제분과, 사회문화분과, 정

치·법제도분과별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표 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7년 4월까지 4개의 분과는 116차례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한편, 시민자문

단 간담회는 사회문화분과가 다른 분과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를 기록하였다. TF

회의는 외교안보분과와 정치법제도분과가 훨씬 더 많이 개최하였다. 분과별 정책

의제 개발에 치중을 하였던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더 많은 회의와 세미나가 개

최되었다.

<표 1> 분과위원회별 활동
(2017년 4월 기준)

구분
분과
회의

소분과
회의

분과
워크숍

TF
회의 

공개
세미나

공감
토크쇼

공감대
세미나

지역
공감대

시민자문단
간담회

기
타

외교 22 3 21 4 3 6

경제 25 28 3 8 3 2 4 5

사회문화 34 4 2 3 8 11

정치법제도 35 2 25 3 5 2

참고: 정치·법제도 분과는 국내공론화, 국외공론화 활동을 각각 6회와 2회 실시함.

자료: 통일준비위원회, 2017 통일준비백서 (서울: 통일부, 2017) 재구성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준비의 제도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

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활동의 단순빈도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사회 

전반에 통일과 관련된 단체와 프로그램들을 육성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초·중·고

등학교에서의 학교통일교육 뿐만 아니라 대학교 차원에서의 통일교육 확산을 위

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앞으로도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사

회활동단체들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였다고 하지만, 박근

혜 정부 이후에도 이러한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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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통일준비위원회가 결국에는 길을 잃었다는 비

판적 평가도 내릴 수 있다. 우선 통일준비위원회가 2016년에는 한국의 정치적 상

황과 맞물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2014년과 비교하면 개점휴업의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이는 대화보다는 대결과 제재를 선호하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소위 

‘작은 통로’를 통한 통일준비라는 개념이 서로 상충하였던 것에서 비롯된다. 대북

정책과 유리된 국내용 통일준비가 가진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통일준

비위원회가 민간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민간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

였지만, 여전히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국면 이후 통일준비위

원회의 활동은 이뤄질 수 없게 되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책무와 통일정책의 효율성도 논쟁적인 주요 의제이다. 통일

준비위원회 설치 이전에도 헌법기구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고 통일정책

을 주관하는 행정부서인 통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를 구성하는 것이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통일준비를 대통

령이 직접 주도해야하는 의제로 인식하고 설정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통일부가 이미 주도적으로 하던 업무들이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제약을 

받는 정부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누구에게 책무가 있는가라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통일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통일준비위원회의 책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특히 

통일준비위원회가 국민에게 책무가 있다면 통일준비위원회의 사업 진행 및 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했다. 2014년 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사를 거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18 여전히 통일준비위원회가 국민들에

게 책무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았다. 결

국 130억 원이 넘게 투입된 통일준비위원회가 대통령 탄핵과 새정부의 국정철학

과 맞지 않아 폐지되게 되는 것은 대통령 중심의 위원회가 가지는 한계를 잘 보

여준다.

마지막으로 통일준비위원회가 설치될 때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한국사회에 분

산되어 있는 통일 관련 역량을 집중하자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도 있음

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통일과 북한 문제와 관련된 모든 역량을 한 

조직 혹은 기구에 모은다는 것은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거나 업무의 비효율성을 

18 이승열, 통일준비위원회의 실효성과 정책적 대안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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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할 수밖에 없다. 농촌사업, 기상청, 국방부 등의 모든 통일 관련 사업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려고 했던 구상 자체에 모순이 있었던 것이다. 종합적으로 

통일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통일부가 있고 전문적인 부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둠으로써 기존의 주요 행위자들의 역량이 발

휘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버렸다.

2. 단기적 성과 위주의 통일공감대 확산정책

박근혜 정부는 통일담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평화통일 기반조성의 중

요한 사업으로 삼았다.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은 교육과 사회적 소통의 공

간을 마련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국민적 통일공감대를 확산한다

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이 가능하다는 점

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통일공감대 확산 정책은 내용적으로 국민

들을 설득하기보다 일방적 홍보와 이벤트 개최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통일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국내에

서 이뤄진 국민공감대세미나는 2014년 3회, 2015년 10회, 2016년 14회 추진되었

다.19 2014년의 공개세미나는 부산, 광주, 서울에서 11월과 12월 사이에 개최되었

으며, 통일위원회의 출범에 맞추어 통일국가의 비전과 미래상, 바람직한 통일의 

원칙과 과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2015년 공개세미나는 통일의 경제적 편

익과 지자체의 역할, 청년세대와 여성의 역할 등 ‘통일의 미래상’과 관련된 주제들

이었다. 2016년 공개세미나 주제들은 통일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국민공감대세미나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관찰이 요구되며, 측

정 가능한 지표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런데 

주제만 놓고 본다면, 2014년과 2015년에는 통일준비의 필요성과 정책의제 개발과 

홍보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2016년에는 통일교육에 치중이 되어있으

며, 의제의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이 추진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통일공감대의 질적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이벤트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회적 소통의 공간으로 문화박람회 혹은 축전행사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

다. 통일박람회는 2015년 163개 단체, 2016년 141개 단체가 참여하여 광화문광장

19 통일부, 2015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5); 통일부, 2016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6);
통일부, 2017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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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박 3일 동안 시민들에게 주요 사업을 소개하였다. 통일 관련 단체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종합적인 통일준비와 통일운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시뿐만 아니라 문화와 축제를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통일이라는 의제

가 국민들의 삶 속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박람회가 

지리적으로 제한적이며 홍보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반복해서 제기되었다.

통일문화주간은 2014년 이후 계속 개최되고 있다. 한강, 파주, 강화 등지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지역

별 통일교육센터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일문화축전을 개최함으로써 서울 집

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역별로 이뤄지는 통일문화축전도 지역 거

점도시 중심으로 추진되는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통일공감대 확산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

의 인식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박근혜 정

부에서 통일준비와 통일교육에 상당한 재정과 자원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인식이 확연하게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발견하기 어렵다. 서울대

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자료에 의하면, <표 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51～56%까지 변화가 있었지만 개선되는 추세라

고 보기는 어렵다.20 <표 3>의 결과를 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해야한다는 의

견은 13% 정도에 머물고 있다.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현재대로가 좋다’거나 ‘통일에 관심 없다’는 의견은 증가 추

세에 있다.21

<표 2> 통일의 필요성
(단위: %)

연도 필요하다 반반 필요하지 않다

2013 54.9 21.5 23.7

2014 55.9 22.5 21.6

2015 51.0 24.3 24.8

2016 53.4 22.0 24.7

자료: 정근식 외, 2016 통일의식조사, p. 32.

20 정근식 외, 2016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p. 32.
21 위의 책, p.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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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통일의 추진방식
(단위: %)

연도 가능한빨리통일 여건이성숙될때통일 현재대로가 좋다 통일에 관심 없다

2013 11.3 61.8 18.9 8.0

2014 12.1 61.3 19.6 7.0

2015 11.8 57.5 21.8 8.9

2016 13.1 54.1 23.2 9.6

자료: 정근식 외, 2016 통일의식조사, p. 38.

이러한 결과들이 통일의 대내적 정책이 국민공감대 확산에 실패했다는 직접적 지

표가 될 수는 없다. 통일에 대한 인식은 국내의 통일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남북관계의 악화와 대북정책의 기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정부의 대내적 통일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질 수 

없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통

일을 원하는가와 같은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통일한국

도 현재 한국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사회라고 할 때 통일이 사회갈

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도 통일정책 수용성을 판단하는 지

표가 될 수 있다. 통일이 한국사회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은 2013년 

48.6%였으나 2015년 57.4%, 2016년 53.0%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22

통일에 의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실

업문제의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013년과 2015년 사이 

22.3%에서 32%까지 증가했으나 2016년에 다시 25.3%로 낮아졌다. 빈부격차, 부

동산 투기 등의 문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2016년 12.3%와 

14.2% 정도에 그치고 있다.23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며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을 

추구하는 정책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통일의 편익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

던 것이다. 이는 정부가 통일의 미래상과 비전을 아무리 제시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 설득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통

일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22 위의 책, p. 45.
23 위의 책,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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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민들로부터 공감의 폭을 넓혀온 통일정책의 의제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시기까지 북한인권을 둘러

싸고 진보와 보수 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시기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지

속적 제기가 필요하다는 데에 2016년의 경우 국민들의 63.5%가 찬성하였고 7.6%

만이 반대하였다.24 이러한 현상은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

간되고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북한 내에서 북한주민들에 대

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한국사회의 구성원들

이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의 개선을 위해 한국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북한인권을 정치

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

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줄여서 편의적으로 북한인권이라고 하고 

있는데, 국가를 의인화하는 것이 유발할 수 있는 정치화 현상에 대한 경계가 필요

하다. 달리 말하면, 북한인권을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정치적 도구로 삼을 수도 있

지만 인권 침해가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 공동체,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서 이뤄질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에 대한 논의와 한국

사회의 인권의식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면서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성을 높

이는 것도 정책이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다.

Ⅳ. 통일교육의 양적 팽창과 질적 심화의 과제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통일담론의 내재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분야가 통일교육이다. 통일교육의 대상과 내용, 방법 등이 다양해졌다는 것은 긍

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렇지만 일부 통일교육이 사업과 행사 위주로 전개되면

서 교육의 질적 심화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통일교육을 주도하는 통일교육원은 양적 확산을 위해 프로

그램의 다변화를 꾸준히 모색하였다. 2015년부터는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평화

통일기반구축과정, 학교통일교육과정, 사회통일교육과정, 글로벌통일교육과정,

사이버통일교육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통일교육의 대상을 다변화하였

24 위의 책,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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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변화하는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온라

인을 통해 제공되는 사이버통일교육과정은 통일교육의 양적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표 4> 통일교육원 통일교육과정 운영 현황
(단위: 명)

과정명
연도

학교
통일교육

공무원
통일교육

사회
통일교육

통일미래
지도자

통일교육
전문강사

통일정책
최고위

합계

2012 7,857 4,816 3,127 8360 1,342 414 25,919

과정명
연도

학교
통일교육

공무원
통일교육

사회
통일교육

통일미래
지도자

통일교육
전문강사

통일정책
최고위

특별
통일교육

합계

2013 4,956 4,193 2,494 10,780 1,033 210 1,935 25,544

과정명
연도

전문교육 열린교육 글로벌교육 교원교육 공무원교육 합계

2014 15,317  2,880 803 6,142 3,852 28,994

과정명
연도

전문과정
평화통일
기반구축

학교
통일교육

사회
통일교육

글로벌
통일교육

사이버
통일교육

합계

2015 370 1,658 1,483 1,763 394 47,209 52,877

2016 332 1,440 1,703 2,104 384 44,093 50,056

자료: 통일부, 통일백서(2013∼2017) 재구성

통일교육을 위해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교재가 개발되고 활용하고자한 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 북한의 이해와 통일문제의 이해가 매년 발

간되고, 각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관련 기관에 배포되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이

해교육에 활용되었다. 그런데 통일교육이 북한과 통일의 이해교육에 그치는 것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제기되었다.25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시리즈’는 정치와 경제

를 포함하여 영화, 교과서, 인문학, 도시, 한류, 시장화, 문화유산 등의 분야를 다룸

으로써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영상자료를 대상별로 차별화함으로써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다.

통일교육 교재의 다양성은 통일 후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단의 

25 통일부, 2017 통일백서, pp. 20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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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도 상호 이해와 존중, 한국사회 내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 등에 대한 

교육과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을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이해교육,

안보교육, 통일이해교육만으로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통합의 증진에 기여할 수 

없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있었어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었는데,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들은 이러한 비판을 점진적으로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더 창의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찾

아가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강사들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에 차이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통일교육전문과정을 거친 강사들이 파견이 되는데, 북한

에 대한 이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강사들이 동일한 주제

를 반복하는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찾아가는 통일교육이 정부정책

의 홍보, 북한붕괴론의 전파, 안보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에서 탈피하여, 평화·

문화 중심의 내용도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의에 대한 모니터링과 환류체계

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통일교육기관인 지역별 통일교육센터를 통일교육위원협의

회에서 지역별 거점대학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공

감대 확산을 시도하였다. 지역별 통일교육위원협의회에서 독자적인 기관으로서 

통일교육센터를 운영했을 때 지역차원의 통일역량을 집중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지역거점대학에 위탁함으로써 지

역의 교육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재정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과 지역의 특성과 결합된 통일의제 개발이 

이뤄진다면 안정적인 사회통일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차원의 통일교육 활성화에도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다. 통

일교육선도대학사업을 시행하여 광주교대, 경남대, 서울대, 숭실대, 아주대, 충남

대를 선정하고 4년간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5년 숭실평화통일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대학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

게 된 것이다.26 이 사업은 북한·통일 강좌를 교양필수로 지정할 것을 권장하였지

만, 최근 각종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해당분야의 강좌를 교과과정에 확대편

성하기를 요구하여 대학교마다 사업추진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통

26 김성배 외, 대학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부 정책

연구용역보고서,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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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육을 일부 대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 신중한 

사업평가가 요구된다.

대학생 맞춤형 통일교육 모델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런 모델을 적용해 다양한 강좌의 개발이 기대된다.27 그런데 2016년 선도대학의 

사업들이 선도형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는지는 신중한 접근이 요

구된다. 2016년 6월부터 진행된 대부분의 사업이 분단체험 해외탐방, 접경지역 현

장체험, 문화공연, 대단위 특강 등 일회성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28 아직까지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선도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

과를 기대해볼만 하지만, 1차년도 사업은 통일교육의 양적 확대는 있었지만 질적 

심화는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교육의 양적 성장을 이뤘다면, 통일교육의 질적 심화에 대

한 인식론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통일대박론과 같이 통일된 한국이 지금

의 한국사회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사회인 것처럼 인식한다면 통일교육의 내용은 

실용적일 수 없다. 통일교육의 질적 심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전환, 북한이해교육의 정치적 도구화 방지, 진실과 화해 그리고 평화와 정의 문제

의 사회적 조정기제 마련, 통일교육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등이 절실히 요구

된다.29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한국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통

일과 연계시키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통일의 시작은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악마

적 이미지를 해소하면서 관계맺음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북한을 협력대상 혹

은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55.0%를 넘지만, 경계와 적대의 대상이라는 

인식도 40～45%에 이른다.30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해마다의 상황에 따

라 변하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이중적, 삼중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국민들의 인식은 분단에 의한 폭력적인 문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

터 기울이지 않는다면 통일이 되어도 진정한 사회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오늘

의 분단문화를 지양하고 평화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서 통일준비가 시작된

27 이미경, “대학생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 모색,” 한국동북아논총, 70호 (2014),
pp. 175～195; 조은희, “대학 통일교육 현황과 사례: 숭실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

구, 제10권 1호 (2016), pp. 107～141.
28 통일교육선도대학의 홈페이지에서 2016년 행사 내역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9 이동기·송영훈, 평화·통일 추진전략 연구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4), pp. 61～86.
30 정근식 외, 2016 통일의식조사,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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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통일교육의 질적 확산을 도모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북한이해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언제든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다. 통일연구원의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많은 국민

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신뢰, 정직, 자유, 친구, 책임감, 평화, 선함, 민주 등의 

개념과 거리가 있으며, 불신, 부정직, 억압, 적, 무책임, 공격, 악함, 위협의 개념들

과 가깝게 여겨진다고 한다.31 북한주민들에 대한 이미지는 언제나 긍정적인 측면

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정부와 국민들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

이기 때문에 정권과 주민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북

한이해교육 중심의 통일교육은 북한정권을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가해자로, 북한

주민들을 피동적 희생양으로 설정하여 북한체제 비난을 위해 도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통일교육이 일선 현장에서 반복하여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을 통해 분단문화를 지양하고 평화문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이 북한정

권의 인권유린과 정치적 폭력의 책임에 대해 무감각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이 통일을 이룬다면 최소한 70년 이상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온 

사회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단절과 대결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쌓여온 복

잡한 차이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전쟁과 납치,

테러와 무력충돌 과정에서 서로에게 가해진 폭력의 흔적들을 어떻게 청산하고 화

해를 이룰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전부터 한국

사회가 정의의 실현과 화해라는 상충적인 가치를 조정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역

량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부정의와 부패에 대한 무감각 등으로 인해 사회의 건강

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면 사회적 복원력은 손상되고 통일한국도 사회통합을 이

뤄나가는 데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통일은 제도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

에 사회 속 개인들의 관계 맺기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제도적 통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념, 지역, 세대 간 갈등이 일거에 사라질 수 없다. 오히려 더 

다양한 갈등의 요소가 유입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

뢰하는 문화를 구축하고 그런 문화가 개인, 사회, 국가 차원으로 확산된다면 통일

과 통일 후 사회통합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

31 박종철 외,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p.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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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부인하고 무지와 편견이 지배하는 남북관계는 반통일적이고 반평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 대한 적대적 타자상을 극복하고 다름 속에서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 통일교육의 핵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

Ⅴ. 결론

이 연구는 박근혜 정부가 통일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고 많은 재정과 자원을 

아끼지 않았던 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통일정책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대내적 측면만을 연구의 범위로 정하고, 통일정책의 인식론적 성찰을 시도하고 있

다. 개별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어떤 통일을 원하고 그러한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은 남북관계의 경색

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북한의 전면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는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정책은 북한의 변화가 없다면 애초에 추진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대내적 지향성이 높아졌고, 전 사회적으로 

통일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많은 재정과 자원이 투입되었다. 통일의 시점을 예

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감수할 정도로 통일준비

가 시급한 것처럼 홍보되었으나 그것은 오히려 통일을 화두로 정치적 동원체제로

의 전환을 시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즉, 통일담론을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된 측면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일된 한국사회는 지금의 한국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라기보다 오히려 지금

의 한국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면서도 어떻게 통일이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

회는 통일의 미래상과 비전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둔 반면 인식론적이고 방법

론적인 문제에 관심을 덜 두었다. 이는 통일준비, 통일공론화, 통일교육 등의 내용

들이 일방전달식의 세미나, 문화축전, 현장탐방 위주로 구성되어 통일담론의 양적 

확대를 가져오는 데에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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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준비와 통일교육을 포함하는 통일담론의 질적 

확산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체제의 극복

이라는 역사성,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해소라는 현재성, 인류보편가치에의 부합이

라는 미래가치지향성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언제 체제의 통일

이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종적 사건으로서의 체제통일만을 추구할 필요도 없

다. 자유로운 왕래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통일을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가 상시적으로 통일을 위한 동원체제로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건강성

을 유지하고 외부충격으로부터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사회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에 많은 사회적 자원의 투입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통일정책은 평화문화의 

형성과 구축,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연계, 적대의식의 극복, 차이 혹은 다른 

것에 대한 존중과 공존이 가능한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세부정책들로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접수: 5월 7일 ■ 심사: 5월 15일 ■ 채택: 5월 30일

참고문헌

1. 단행본

김병로·서보혁 편. 분단폭력. 서울: 아카넷, 2016.

김성배·조은희·김종수·김규현·김준영. 대학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

성방안에 관한 연구. 통일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5.

박명규. 남북경계선의 사회학. 파주: 창비, 2012.
박종철·박주화·홍석훈·송영훈·이상신·조원빈.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서울: 통일연구원, 2015.

손기웅·정영태·안지호·김미자·신종훈·최진우·허준영.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3.

이동기·송영훈. 평화·통일 추진전략 연구.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4.

이승열. 통일준비위원회의 실효성과 정책적 대안.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16.
정근식·김병로·장용석·정동준·최규빈·김병조·송영훈·황정미·황창현. 2016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조동호.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 편익.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조한범·김규륜·김석진·김형기·양문수·이명진·임강택·정성철·황선재.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3.

조한범·문외솔·송영훈·황선재.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 분야. 서울:



>>>73

통일연구원, 2015.

최진욱·김수암·박영호·박재적·박종철·박형중·손기웅·이금순·임강택·조민·조정아·조한범·

한동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통일부. 2015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5.

______. 2016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6.

______. 2017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7.
통일준비위원회. 2017 통일준비백서. 서울: 통일부, 2017.

허문영·송영훈·임강택·조한범·전병길·정현수.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4.

Axelrod, Robert.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84.
Bull, Hedley.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3r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2.

2. 논문

김근식. “대북포용정책과 기능주의.”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1호, 2011.

김동춘.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의 정치’: ‘구조적 파시즘’하에서의 국가주의의 재등장.”

경제와 사회. 통권 제101호, 2014.

김지용. “위기시 청중비용의 효과에 관한 이론 논쟁 및 방법론 논쟁의 전개과정 고찰,
1994∼2014.” 국제정치논총. 54집 4호, 2014.

김혁.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책의제설정 양태에 대한 연구: 역대 대통령들의 주요 연설문

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3권 2호, 2014.

박영호. “남북관계에 대한 남북한의 정책과 신뢰구축의 방향.” 국제지역연구. 제18권 5

호, 2015.

______.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정책 추진 방향.”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박인휘. “한반도 신뢰프로세서의 이론적 접근 및 국제화 방안.”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박종철. “분단 70년 남북한정부의 통일패러다임 비교: 공존과 통일을 향한 변주곡.” 현대

사광장. 제5호, 2013.

엄예지·최은봉. “위기 인식과 청중효과의 상보성: 한국의 ASPAC 창설 정책과 내재적 동

학, 1961～1973.” 담론201. 제19권 3호, 2016

이미경. “대학생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 모색.” 한국동북아논총. 70호,
2014.

전재성.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통일과 평화. 창간호, 2009.

조은희. “대학 통일교육 현황과 사례: 숭실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10
권 제1호, 2016.

Gerring, John. “What Makes a Concept Good? A Criter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74

Concept Formation in the Social Sciences.” Polity, Vol. 30, No. 3, 1999.
Jones, Gareth R. and Jennifer M. George. “The Experience and Evolution of Trust:

Implications for Cooperation and Teamwork.” The Academy of Management,
Vol. 23, No. 3, 1998.

3. 기타자료

연합뉴스.



>>>75

Abstract

Evaluation and Epistemological Reflection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Domestic Unification Policy

Young-Hoon S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discuss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unification policy through the evaluation and reflection on the 
domestic unification policy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the 
breakdown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Park Geun-hye government tried to make its 
unification policy heard to the domestic audience by emphasizing bonanza and 
importance of the preparation for unification. However, the unification discourse, which 
was mediated through the preparation for unification, caused social tensions, and the 
negative effects of the unification discourse becoming abstract and ambiguous. In order 
to overcome this phenomenon,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epistemological 
transformation to allow unification of various levels and forms more than to assume 
unification as a final event. Based on the discussions on the epistemology of unification, 
the implications of the new government unification policy are derived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he social acceptance 
of the unification discourse, the evaluation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and the 
necessity of the transition to unification education.

Key Words: Park Geun-hye Administration, Unification Policy, Trust Building Process, 
Bonanza, Unification Education, Epistem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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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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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Ⅳ. 북한 정치체제의 내구성

Ⅱ. 북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연구 Ⅴ. 결론

Ⅲ. 체제 내구성에 대한 비교권위주의적 접근

국문요약

실패국가로간주되어온북한의정치체제는어

떻게유지되는가? 북한에서는왜반란이나쿠데타

같은정치갈등이발생하지않나? 본 논문은지난

10년간괄목할만한성장을해온비교권위주의연구

의성과를바탕으로북한체제내구성의원천을이론

적으로규명하고자한다. 비교권위주의연구에의하

면, 권위주의체제는유형에따라역사적으로상이

한내구성을보여왔다. 북한을권위주의체제유형

에따라분류하면일인독재와일당독재가혼합된정

치체제로평가할수있으며, 이러한유형의체제들

은통상다른유형의체제들보다높은내구성을보

여왔다. 반면에북한같은유형의독재체제들은민

중봉기나쿠데타와같은반란에의해붕괴될가능성

이또한가장높다. 따라서본논문은북한체제내구

성의원천을이해하기위해서는반란발생의다층적

메커니즘에대한이론화와이를기반으로한체제

내구성분석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이러한분석틀

에따라본논문이이론적가설로서제시하는바는

북한체제가놀라울정도의내구성을보이는이유는

엘리트들의이념적·조직적통일성과충성심을유지

하기위해고안된통제시스템이쿠데타와반란의

싹을미연에제거하기때문이다. 따라서엘리트통

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한, 북한체제가

쿠데타나반란을통해붕괴할가능성은매우희박할

것이다.

주제어: 북한체제, 내구성, 비교권위주의, 반란·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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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북한에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지도 어느덧 6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많은 국

내외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경험과 연륜이 일천한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체

제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김정은 정권은 체제 불안정을 의미할만한 뚜렷한 징후 없이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권력을 공고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장

성택 숙청으로 대표되는 폭압적 공포정치와 권력 엘리트 교체를 통해 김정은 중

심의 통치 체제를 단기간에 구축하고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함께 인민 생활

의 개선이라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추구해 왔다. 국제 정치적으로는 지속적인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국과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

에 따른 외교적 고립이 가중되어왔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서 현재까지 심각한 

민심 이반이나 반체제 저항세력의 등장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은 김일성에서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성

공적으로 이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권위주의 

국가에서 어떤 독재자도 이룩하지 못한 북한체제만의 독특한 “업적”이다.1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3대 세습까지 거치며 매우 독특한 고유의 정치 체제를 

70년 가까이 유지해 올 수 있었나? 이 질문은 소련과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

한을 연구하는 학자와 정책분석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탐구되어 왔다. 북

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탐구가 지속되어 온 이유는 다름 아니라 북

한체제가 보여주고 있는 지속성 자체가 쉽게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평화기금(The Fund for Peace)에서 매년 발간하는 취약국가 

지표(Fragile State Index)에서 북한은 내전으로 찢긴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에

티오피아, 우간다 같은 나라들과 함께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도로 높은 국가 중 하

나로 분류되어 왔다. 북한을 이렇게 지극히 불안정한 국가의 하나로 분류하는 것

은 고난의 행군 시기 수십만의 아사자를 발생시켰을 만큼 붕괴된 경제 시스템과 

세계 최하위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한 북한

이탈주민 등을 상기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다.2 또한 비교권위주의 연구의 관점에

1 Jason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Vol. 59,
No. 4 (2007), pp. 595～628.

2 통일부 통계로는 2016년 말 현재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3만 명이 넘었다.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작게는 2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동남아 등 세계 각국에 탈북자들이 수십 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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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면, 북한과 같은 독재체제의 대다수는 권력승계 시기 지배 엘리트들의 암투

와 변절 그리고 반란 등에 의해 붕괴되었다. 따라서 북한도 1990년대 이후 두 번

의 권력 승계시기에 그러한 내부 갈등을 겪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 추측이다. 하지만 북한은 많은 대내외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1948년 정

권 수립 이후 단 한 번도 반란이나 쿠데타를 겪지 않고 3대 세습을 통해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처럼 북한체제의 내구성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체계적 검토와 비교권위주의 연구에서 발

전되어 온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가설의 핵심은 북한과 유

사한 독재체제들이 어떻게 붕괴했는지 비교검토하면,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은 

“간부”라 불리는 엘리트들이 정권에 지속적으로 충성하며 반란이나 쿠데타를 꿈

꾸지 않게 해 온 엘리트 통제 시스템에 있다는 것이다.

Ⅱ. 북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연구

북한체제 내구성 혹은 붕괴 가능성과 관련한 학문적 논의들의 다수는 주체사상

이나 수령주의와 같이 북한 자체의 특수성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북한 예외주의

(North Korean exceptionalism)적 설명의 경향을 보여 왔다. 즉 북한체제의 지

속성 자체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기에 그 설명 또한 예외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은 북한만의 독특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독특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하여 체제의 내구성을 설명하는 논리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제시하는 체제 내구성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첫째, 북한의 독특한 체제 운용 및 위기관리 방식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고유환은 북한이 구축한 유일 체제가 비록 경제난을 야기했지만 단기

적으로는 정치 체제의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3 즉 유일 체제를 바탕으로 

전시 공산주의적 위기관리를 지속하고 항일유격대식 생활방식을 고수해 체제 결

수백 명씩 거주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박명규·김병로·김수암·송영훈·
양운철, 노스코리안 디아스포라: 북한주민의 해외탈북이주와 정착실태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원, 2012).
3 고유환,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김정일 정권의 진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0권 

2호 (1996), pp. 22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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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러한 체제와 생활방식은 경제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체제 유지에 한계를 

보일 것이라 전망한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우종석은 북한 특유의 선군 정치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이 생존할 수 있도록 했던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강조한다. 군대를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정치를 통해 김정일은 통치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통제와 억압을 통한 체제 유지가 가능했었다고 주장한다.4

둘째, 북한의 정치·사회적 독특성과 가치체계를 통해 체제의 내구성을 설명하고

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란코프 등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촘촘하게 조

직화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북한 사회의 독특성이 체제 내구성

의 기반이라고 주장한다.5 이와 달리 곽은경은 북한체제 내구력의 주요 요인으로 

상징 정치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김정일 정권 시기 북한의 전략인 “선군 정치”

가 그 실질적 의미보다 더욱 중요하게 외부 사상과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상징적 가치체계이자 수단으로 작동하여 체제 유지에 기여했다는 

주장이다.6 유사한 논리로 김윤애는 김일성 이미지를 이용한 수령영생주의가 북한

정권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즉 수령절대주의로 실현되어 오던 김

일성의 이미지가 신격화 과정을 거쳐 영생으로 완성되고 이는 체제 유지에 긍정적

으로 기여해 왔다는 것이다.7 이 외에도 수령주의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 북한식 사회주의의 도덕과 윤리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점을 

강조하거나,8 유일신화한 수령에 대한 조직적 선전 선동이 북한 주민의 사고 체계

와 사상을 통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해 북한체제의 내구성을 설명한다.9

이러한 북한 예외주의적 설명은 북한의 정치 체제와 사회에 대해 깊이 있게 이

해할 수 있는 학문적 기여를 해 온 반면, 북한 연구가 정치학의 다른 연구 분야와 

4 Jongseok Woo, “Kim Jong-Il’s Military-First Politics and Beyond: Military Control
Mechanisms and the Problem of Power Successio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47, No. 2 (2014), pp. 117～125.

5 Andrei Nikolaevich Lankov, In-Ok Kwak, and Choong-Bin Cho, “The Organizational Life:
Daily Surveillance and Daily Resistance in North Kore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12, No. 2 (2012), pp. 193～214.

6 곽은경, “북한 사상무장 수단으로서의 상징전략: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9권 

2호 (2016), pp. 157～187.
7 김윤애, “영생하는 수령과 ‘그리움의 정치’: 김일성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유훈 전개과정을 중심

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6권 2호 (2016), pp. 207～251.
8 남근우, “북한 영화와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사회주의 도덕의 약화와 현실 지속성: 북한 주

민들은 왜 저항하지 않는가?” 아태연구, 제21권 4호 (2014), pp. 161～191.
9 이경직, “북한의 체제유지와 선전선동의 역할: 수령형상의 측면에서,”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2호 (2014), pp. 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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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지적 교류를 통해 학문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김정일과 김정은 그리고 이들 주변의 권력 엘리트들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춰 체제 내구성을 설명한 연구들은 사실상 독재자와 지배 엘리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독재체제의 생존 논리를 밝힌 일반 이론적 주장과 일맥상통

하는 논리를 제시한다. 즉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권력 엘리트들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체제에 대한 엘리트의 지지가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연구들

은 독재체제의 생존 메커니즘을 밝힌 메스키타 등의 “선출권자 이론(selectorate

theory)”의 논리와 일치한다.10 북한 연구가 학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일반 이론적 주장과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풍부한 학문적 함의를 

지닐 수 있는 주장과 설명을 정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북한 예외주의

적 설명 방식은 이러한 지적 소통과 학문적 발전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논리 구조

를 지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은 유사한 다른 사례들과 북한을 비교하는 연

구 방법이다. 즉 북한 예외주의적 설명 방식을 통해 도출한 북한만의 독특한 특성

이라 강조해 온 요인들이 과연 얼마나 예외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폭넓은 

비교연구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북한만의 독특성에 기반한 

주장들이 일반 이론적 주장들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따라서 비교를 통한 북한 연구의 가장 보편화된 

방법은 북한과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체제 내구성의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종린과 메스키타는 북한이 심화하는 경제난을 극

복하지 못할 경우 북한이 그 어떤 독특성을 지닌 체제라 할지라도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체제가 곧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11 이와 달

리, 쨔오징과 허만호는 공산주의 국가 내의 비공식 영역을 의미하는 “제2사회영

역”이 북한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두 저자는 북한 정권이 배급제가 

중단되며 등장한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2차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 분야에서 나

10 Jina Kim, “An Analysis of Political Instability in the DPRK: Identity, Interest, and
Leader-Elite Relation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5, No.1 (2013), pp.
87～107; 한병진, “북한, 버틸 수 있을까?: 국가제도의 공고성과 시장개혁 변수를 통해 본 북한

의 미래,” 대한정치학회보, 제22권 2호 (2009), pp. 99～119;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

적 고찰” 국가전략, 제15권 1호 (2009), pp. 119～141; Bruce Bueno de Mesquita, Alastair
Smith, Randolph M. Siverson, and James D. Morrow,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A: MIT Press, 2003).

11 모종린·Bruce Bueno De Mesquita, “북한의 경제개혁과 김정일 정권의 내구력 분석,” 통일연

구, 제1권 1호 (1997), pp. 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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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다른 비공식 영역까지 포괄하는 제2사회영역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 정권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12

이와 같이 다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예외주의적 설명 방식에 비해 더 많은 학문적·현실적 함의를 내포할 

수 있다. 특히 비교의 대상과 범주를 확장할수록 더욱 포괄적인 함의들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오리와 김선혁은 2011년 발생한 아랍의 봄이 지닌 체제 전

환의 확산 효과가 북한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아랍의 봄

을 맞이한 중동의 국가들과 달리 북한에는 민주화 이론에서 강조하는 지배 엘리

트 내 온건파와 활성화된 시민사회의 존재 같은 조건이 부재한 점을 지적한다.13

바이만과 린드 역시 북한과 중동의 독재체제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 북한체제가 

지금까지 생존해 온 이유로서 주체사상에 의한 세뇌부터, 엄격한 사회통제와 탄

압, 중국의 지원 등 다양한 통치기제를 제시하였다.14 이와 유사하게 박형중은 북

한이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을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다. 그의 분석에 따르자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최고 통치자의 권력이 주변 

엘리트 권력의 총합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고, 일당독재를 바탕으로 엘리트와 주민

에 대해 선별적인 포섭과 억압을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배 

엘리트 집단에게 물질적 특혜를 제공하여 충성을 유도한다. 또한 광물 수출 등 지

대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통해 정권유지 자금을 확보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북한에는 정치 변화를 요구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고 군대를 통한 강압적 통치

가 가능하다.15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통치 기제들이 함께 작동하여 북한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개혁·개방도 하지 않으며 붕괴하지도 않는 독특한 

내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교적 관점의 연구들 또한 분석적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이미 붕괴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교 사례로 삼을 경우, 이 국가들의 정치 체제와 

북한의 체제를 비교하여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진단하는 논리구조를 갖게 된다.

12 쨔오징·허만호, “북한사회의 2분법적 분화와 체제의 내구성: ‘제2사회영역’에 대한 수용과 통제,”
대한정치학회보, 제23권 2호 (2015), pp. 109～135.

13 Antonio Fiori and Sunhyuk Kim, “Jasmine Does Not Bloom in Pyongyang: The Persistent
Non-transition in North Korea,” Pacific Focus, Vol. 29, No.1 (2014), pp. 44～67.

14 Daniel Byman and Jennifer Lind, “Pyongyang’s Survival Strategy: Tools of Authoritarian
Control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5, No. 1 (2010), pp. 44～74.

15 박형중, “북한은 왜 ‘붕괴’도 ‘개혁·개방’도 하지 않았을까?” 현대북한연구, 제16권 1호 (2013),
pp. 37～69. 이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한 다음의 연구도 참조: 전현준·허문영·김병로·배진수,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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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비교는 소련이 붕괴한 이유와 소련에 의해 정치·경제·군사

적으로 뒷받침되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이유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

을 간과하게 된다. 따라서 붕괴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소련과 다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을 동일하게 놓고 비교하여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운 것처

럼, 북한과 소련 혹은 북한과 특정 동유럽 국가를 짝지어 비교하여 북한체제의 붕

괴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렵다. 둘째, 중국이나 베트남 등 현존하

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을 비교하는 경우는, 이러한 국가들과 북한의 공통점을 

찾아 체제 내구성의 원인을 규명하는 논리구조를 갖게 된다. 하지만 오랜 개혁·개

방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결합한 중국·베트남과 극도

로 폐쇄되고 고립된 북한은 매우 이질적이기에 북한과 이들 사이의 공통점을 찾

아내 북한체제의 내구성을 설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척 어렵다.

이처럼 붕괴되었거나 혹은 아직 생존해 있는 소수 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을 

비교하여 이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이를 북한체제의 내구성 혹은 붕괴 

가능성의 원인으로 규명하는 비교 방법은 비교 대상이 되는 사례 수가 적어서 발

생하는 “과다변인 과소사례”의 문제에 쉽게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

교 사례의 범위와 지평을 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비교권위주의(comparative

authoritarianism) 연구의 분석틀과 경험적 자료를 통해 북한체제 내구성에 접근

할 것을 제안한다. 즉 본 논문은 북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위해 북

한 예외주의적 시각보다 비교적 시각이 적절하다는 관점을 견지하며, 더불어 “과

다변인 과소사례”와 같은 방법론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비교의 대상을 획기적

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또한 북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연구와 비

교권위주의에서 발전한 독재체제 내구성에 대한 연구 사이의 이론적 접점을 적극

적으로 발굴하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Ⅲ. 체제 내구성에 대한 비교권위주의적 접근16

1.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비교 연구

1974년 포르투갈에서부터 시작한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은 남유럽과 중남미를 

16Ⅲ장과 Ⅳ장은 본 논문의 저자가 작성한 이동선·정재관·최강, 북한 체제안정성 분석에 기초한 

대북 영향력 증진 방안, 통일부 용역보고서 (2014)의 일부에 기초해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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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20여 년 동안 확산되었다. 1980년대 말 냉

전의 해체는 이러한 민주화의 물결이 붕괴한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와 경쟁할 정치체제는 역사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게 했다.17 하지만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어 모두를 의아하게 

만든 현실은 여전히 지금도 전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

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는 당연히 민주주의 

체제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 사고에 커다란 의구심을 던지게 만든 

현실이자, 기존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새로이 등장하는 체제가 또 다른 유형

의 권위주의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현실이었다. 대표적으로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동유럽에 등장한 정치체제의 다수는 구 공산당 간부들에 의해 지배되는 새

로운 유형의 권위주의 체제이거나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처럼 사

회주의 국가 시절보다 더 폭압적인 독재체제였다. 또한 최근 중동에도 드디어 민

주화의 물결이 도달한 것처럼 열광하게 만든 아랍의 봄 사례를 들여다보아도, 민

중봉기에 의해 기존 정권이 붕괴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은 여전히 정

치적 혼란과 불안정에 휩싸여 있거나 다른 형태의 권위주의 정부가 재등장하는 

과정을 겪었다.

비교권위주의 연구에서 축적해 온 통계 자료를 보아도, 1946년부터 2010년 사

이 절반 이상의 경우 기존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한 이후 다른 유형의 권위주의 

체제가 등장하였고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이 일어난 경우는 약 25% 정도 밖에 되

지 않는다.18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의 생명력과 복원력은 <그림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백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들 중 59개 국가를 권위주의 혹은 독재체제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은 

그 중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10개 권위주의 체제의 지속연수를 보여주고 있다.

17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Vol. 16 (1989), pp. 3～18.
18 본 논문의 통계 자료는 게디스 등이 최근 수집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Barbara Geddes,
Joseph Wright, and Erica Frantz, “Autocratic Breakdown and Regime Transitions: A

New Data Set,”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12, No. 2 (2014), pp. 313～331.



>>>85

<그림 1> 2010년 현존하는 가장 오래 지속된 독재체제

<그림 1>에서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만의 왕정이 174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체제 전환 없이 지속되어 왔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의 왕정도 각

각 1927년과 1946년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중동의 세 왕정 국가

들을 제외하고 나면, 북한의 독재체제가 1948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지

속되고 있다. 그 외 중국, 이집트, 베트남, 튀니지, 모로코, 말레이시아가 그 다음으

로 오래 지속된 권위주의 체제들이다.

이 중 주목할 것은 튀니지와 이집트는 각각 2011년 1월과 2월에 54년과 58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독재체제가 전복되었고, 모로코 또한 아랍의 봄 열풍 속에서 

2011년 국왕 무함마드 6세가 민주적 헌법 개정과 부패 척결을 골자로 하는 정치

적 타협을 제시해 체제 전환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독재자의 

정치적 양보와 타협에 따른 체제 전환의 움직임은 그 정도 차이가 있으나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에서도 2011년 이후 나타나고 있다. 즉 <그림 1>에 나타

난 6개의 아랍 국가들 중 왕정이 아닌 두 개의 권위주의 국가들은 2011년 체제가 

붕괴되었고, 네 개의 왕정 국가들은 정치경제적 개혁을 통해 아랍의 봄이 불러일

으킨 체제 전환의 압력을 부분적이나마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랍 국가가 아

닌 나머지 네 개 국가들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비록 한 정당이 

53년 동안 장기집권하고 있지만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상·하원 의원들을 선출할 

정도로 민주적 규칙과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어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로 분류되는 연성적 독재체제이다. 중국과 베트남 역시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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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독재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1980년대 이래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경제개

혁의 결과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공산주의 독재체제로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경

제적 차원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즉 <그림 1>의 10개 국가에서 오직 북한만이 

전통적 의미의 사회주의 정치경제체제에 입각한 조선노동당 독재정치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림 1>이 함의하는 바는 독재체제가 사실상 놀랍도록 긴 수명과 복

원력을 가진 정치체제이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국가별로 다양한 체제적 특

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비교권위주의는 21세기에 접어들어 이처럼 기대치 않

았던 현실을 맞닥뜨린 비교정치학계의 성찰을 바탕으로 최근에 활성화된 연구 분

야이다. 즉 비교권위주의 연구의 출발점은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선포했을 

때의 기대에 가득 찬 희망과 달리 아직도 전 세계 절반에 가까운 국가들이 권위주

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가 더 많은 경우 새로운 

유형의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으로 이어져 온 현실에 대한 학문적 성찰이었다. 이

로부터 시작하여 비교권위주의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권위주의 체제의 다양한 

유형과 그 유형에 따라 존재하는 체제 내부 제도적 기제들의 작동 원리를 규명하

고 통치자와 엘리트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등 중요한 학문적 성과를 축

적해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전해 온 비교권위주의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주장 중 하나는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권위주의 체제들이 존재해 왔으며 이들

은 공통적 속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

의 체제의 다양성과 유형화에만 초점을 맞춰 온 학자들 역시 권위주의 체제의 유

형화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으며, 권위주의 체제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는 학자들은 보다 정교한 권위주의 체제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제도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발전 정도별로 

구분하여 -10부터 +10까지 21점 척도로 측정해 온 Polity IV 지표는 -10부터 -6

까지 점수로 측정되는 체제는 전제정, +6부터 +10까지 측정되는 체제는 민주주의,

그리고 -5부터 +5로 측정되는 체제는 “어노크라시(anocracy)”라고 분류한다. 특

히 어노크라시는 완전히 공정하고 자유롭지는 않더라도 선거를 통해 입법부 의원

과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며 복수의 정당이 선거에서 경쟁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

용하기도 하는 정치체제이다. 하지만 그러한 경쟁과 제도가 특정 정당이나 집단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준민주주의(semi-democracy)나 

준권위주의(semi-authoritarianism)로 불리는 정치체제들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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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다. 어노크라시는 또한 경제 위기나 인접국과의 군사적 긴장 등 특정 계기에 

의해 쉽게 권위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통적 의미의 권위주의 체

제가 붕괴한 후 많은 국가들에서 새롭게 등장한 정치체제는 사실 이처럼 민주주

의도 아니고 권위주의도 아닌 혼합형 체제로서 어노크라시였다.

정치체제에 대한 Polity IV의 이러한 유형화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

행과 공고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 민주화 이론의 개념 및 지표와 비교하면,

분명 진일보한 시도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존속해 온 다양한 권위주의 체제를 단

순히 전제정과 어노크라시 두 유형으로만 구분한 것은 본질적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더구나 혼합형 정치체제로서 어노크라시는 특정 권위주의 체제들의 공통적 

속성을 추출하여 유형화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아니고 권위주의도 아닌 이질

적 정치체제 모두를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 뭉뚱그려 놓은 개념적 모호성을 내포

하고 있다.

2. 권위주의 체제 유형과 내구성

Polity Ⅳ의 어노크로시와 같은 모호한 개념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본 논문은 

비교권위주의 연구를 선도해 온 게디스 등이 제안한 권위주의 체제 유형화를 채택

한다. 게디스 등은 2차 대전 이후부터 존재한 총 279개 권위주의 체제들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네 가지 유형의 권위주의 체제를 제시하였다. 그

들이 설정한 권위주의 체제 구분의 핵심적 기준은 국가원수 선택의 권한, 주요 정

책결정권, 군과 경찰 같은 국가안보 기구에 대한 통제력이 군부, 지배정당, 독재자 

개인, 혹은 왕족에 있는지 등의 여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 권위주의 체

제는 군부독재(military dictatorship), 일당독재(dominant-party dictatorship),

일인독재(personalist dictatorship), 왕정독재(monarchy)로 구분될 수 있다.19

19 Ibid., pp. 3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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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독재체제 유형별 국가의 수(1946～2010)

<그림 2>는 그러한 네 가지 유형의 권위주의 체제 분포를 보여준다. 우선 군부

독재 체제는, 한국도 박정희 시대와 전두환 시대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군부라

는 국가 강압 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장교들이 행정부 수반과 각료를 선택하며 주

요 정책 결정권을 독점하는 정치체제이다. 이 정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군부독

재와 군 출신 독재자에 의한 일인독재 체제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부독

재 체제는 특정 그룹의 장교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더라도 다른 그룹의 장교들

이 정권을 견제하는 등의 정치적 제약이 존재할 수 있지만, 군 출신 독재자에 의

한 일인독재 체제는 그러한 정치적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항적 엘리트 그

룹이 존재할 수 없는 체제이다. 군부독재 체제는 또한 비록 명목상이라도 복수의 

정당과 주기적 선거를 허용할 수 있는 체제이다. 하지만 체제 안정에 위협이라고 

느껴지는 정당을 해산시키나 선거를 통해 누가 입법부 의석과 행정부 수반의 자

리에 오를지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군부가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체제이

다. 1946년부터 2010년까지 총 78개의 군부독재 체제(약 28%)가 존재해 왔고, 대

표적으로 알제리와 미얀마 등의 국가는 현재까지 군부독재 체제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로 분류된다.

일당독재 체제는 법적으로 복수의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배정당이 행정부 수반 및 각료의 선택과 정부정책 결정을 독점하는 체제로서 

2차 대전 이후 총 82개의 사례(약 29%)가 존재해 왔다. 공산당이 이러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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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독점하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유형에 해당하며, 통일 말레이 국민

조직(UMNO)이 53년째 집권하고 있는 말레이시아같은 비사회주의 국가들도 포

함된다.

이와 달리 일인독재는 독재자 개인과 그의 주변에 있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

이 모든 정치적 권한을 독점하는 체제로서, 1946년 이후 전체 빈도에서 가장 많은 

총 100개의 권위주의 체제(35.8%)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특히 사회주의권 붕괴

에 따른 일당독재 체제의 감소에 따라 일인독재 체제는 2000년대 접어들어 권위

주의 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되었다. 2010년까지 이러한 일인독재 체제는 

공산당 정권 붕괴 이후 더 폭압적인 정치체제가 등장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국가들과 콩고와 채드 등 다수의 아프리카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존속하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열풍 속에서 전복되기는 하였지만, 중동에서는 대표적으로 리

비아의 카다피가 일인독재 체제를 이끌던 통치자였다.

왕정독재는 왕족이 세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와 정부 수반의 자리를 차지하

며 그 외 모든 정치적·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체제로서 중동의 산유국인 사우디아

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아랍 에미리트, 오만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왕정독재

는 1946년부터 2010년까지 빈도 상 19개의 권위주의 체제(6.8%)에서만 수립된 

가장 흔하지 않은 유형이며, 2010년에는 단지 7개의 국가만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

고 있다.

이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 유형화에 따르자면 북한은 일인독재와 일당독재 체제

가 혼합된 정치체제로 규정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김일성부터 김정일 그리고 김

정은으로 이어져 온 세습에 의한 독재자 선택 방식과 독재자 개인이 지닌 정치권

력의 크기와 범위를 고려하여 북한을 일인독재 체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

인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노동당의 우월적 지위와 정치적 지도에 따른 당·

정·군 국가체계와 권력서열을 고려하여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북한도 일당독

재 체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따라서 게디스 등은 북한을 일당독재와 

일인독재가 혼합된 권위주의 체제로 규정한다. 이와 달리 하데니우스와 티오렐은 

북한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일당독재 체제로 분류하기도 

하며,20 체이붑 등은 김일성 통치 시절을 군부독재 그리고 김정일 통치시절은 군

20 Axel Hadenius and Jan Teorell, “Pathways from Authoritarianism,” Journal of Democracy,

Vol. 18, No. 1 (2007), pp. 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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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독재와 다른 민간독재(civilian dictatorship)로 구분한다.21 그 외에도 비교권

위주의를 연구해 온 학자들은 후기전체주의(post-totalitarianism)나 신가장제

(neo-patrimonialism)와 같은 개념을 통해 북한체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22 이

처럼 학자들마다 북한의 체제 유형을 다르게 분류하는 이유는 각각의 유형화 작

업이 기초하는 권위주의 체제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사용하는 지표들이 조금

씩 다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게디스 등이 제안한 권위주의 체제 유형화와 기준

이 비교 범위와 대상을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확장시켰다고 평가하며, 따라

서 북한체제의 내구성을 비교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그림 3> 독재체제 유형별 평균 수명(1946～2010)

게디스 등의 권위주의 체제 유형화를 바탕으로 우선 각 유형에 따라 정치 안정

성과 수명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그림 3>은 군부독재, 일당독재, 일인독재,

왕정독재들이 평균수명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림 3>에서 제일 높은 내구성을 보이는 체제는 평균 55년 이상 존속한 왕정독재이

21 Jose A. Cheibub, Jennifer Ghandi, and James R. Vreeland, “Democracy and Dictatorship
Revisited,” Public Choice, Vol. 143, No. 1～2 (2010), pp. 67～101.

22 Juan Linz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s and Consolidation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Michael Bratton and Nicolas
van de Walle, Democratic Experiments in Africa: Regime Transi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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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왕정독재는 가장 드문 유형의 권위주의 체제일 뿐만 아니라 석유자원

으로부터 취득하는 지대에 의존해서 체제 유지를 해온 독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체제로서 왕정 자체가 가진 속성 때문에 높은 내구성을 지녔다기보다 

석유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정부재정을 통해 체제를 존속시켜 왔다고 이해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두 번째로 높은 내구성을 보이는 체제는 평균 28년 이상 

존속해 온 일당독재이다. 반면 일인독재의 평균 수명은 일당독재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 11년 밖에 되지 않는다. 왕정이나 일인독재가 통치자 개인과 그 주변의 

소수 엘리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체제라면, 일당독재는 지배정당을 통한 통치

를 하기에 권력과 국가기구들이 보다 더 제도화될 수 있는 체제이다. 즉 일당독재

제가 일인독재보다 평균적으로 월등히 수명이 긴 이유는 권력의 제도화 차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명이 가장 짧은 유형의 권위주의 체제는 군부

독재이다. 제도로서 군부는 단일한 엘리트 집단이라기보다 내부에 경쟁적 장교집

단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장교집단이 쿠데타

를 통해 정권을 장악할지라도 해당 집단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기 어려운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결과 군부독재는 평균 7년도 채 지속되지 못하고 전복되

어 민주화의 길을 걷거나 아니면 다른 유형의 권위주의로 전환되었다. 즉 권위주

의 체제의 네 가지 유형 중 군부독재가 가장 취약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별 내구성과 더불어 또한 중요하게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각 유형

에 따라 붕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사실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방식

은 매우 다양하다. 중남미의 군부독재 체제들은 종종 정치 자유화의 일환으로 선

거를 도입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평화적으로 권력을 민간 엘리트에게 이양하기도 

했으며, 아프리카의 특정 종족집단에 기반을 둔 일인독재 체제들은 다른 종족집단

의 무장반란에 의해 전복되기도 했다. 또한 아랍의 봄 당시 무너진 튀니지, 이집

트, 리비아, 예멘의 경우처럼 독재체제들은 민중봉기에 의해 무너지기도 하며,

2001년과 2003년 미국의 침공으로 무너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와 이라크

의 사담 후세인 정부처럼 외국의 개입에 의해 붕괴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권위주의 체제 붕괴의 모습을 분석적으로 단순화해서 보자면, 평

화적 방식을 통해서 붕괴되었는지 또는 강압적 방식을 통해서 붕괴되었는지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강압적 방식의 붕괴는 기존 권위주의 체제가 민중봉기, 혁명, 내

전, 쿠데타 등 폭력적 정치 갈등에 의해 무너지거나 또는 외국의 압력이나 패전에 

따른 국가자체의 소멸 등에 따라 무너지는 경우들을 의미한다. <그림 4>는 권위

주의 체제 유형별로 그러한 강압적 방식에 의한 붕괴 비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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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강압적 방식을 통한 붕괴 비율이 가장 높은 체제는 왕정독재이다. 1946년 

이래 왕정독재가 쿠데타, 혁명, 내전 등 내부 정치적 갈등이나 외국의 침략 등을 

통해 붕괴된 비율은 무려 92%에 달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2차 대전 이후 무너진 

총 11개의 왕정독재 중 10개의 사례는 모두 폭력적 정치 갈등에 의해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를 왕정독재의 높은 체제 지속성과 통합해서 사고해 보면, 왕정독

재는 오래 지속되는 내구력을 지닌 반면 체제 내구성이 수명을 다하고 붕괴하게 

될 때 열에 아홉 이상의 경우 강압적 방식에 따른 폭력적 붕괴 과정을 거치게 된

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그림 4> 독재체제 유형별 강압적 붕괴 비율(1946～2010)

일인독재 역시 그러한 강압적 방식에 의해 무너진 비율이 상당히 높은 86%에 

달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왕정독재와 일인독재는 공통적 속성으로서 통치자 

개인과 그 주변에 있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에게 모든 정치권력이 집중된다. 따

라서 정당이나 의회와 같은 기제들을 이용한 세련된 통치제도가 발전되기 어려운 

특징을 보인다. 즉 왕정독재와 일인독재는 국가 통치기구들이 상대적으로 제도화 

수준이 낮고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쿠데타나 민중봉기와 같은 

폭력적 정치 갈등을 통해 붕괴되기 쉬운 체제들이다.

이와 달리 지배정당을 통해 권위주의 통치기구들을 효과적으로 제도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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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당독재 체제는 강압적 방식에 의해 무너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1946

년부터 2010년까지 전복된 일당독재 체제 총 58개의 사례 중 37개의 경우에서만

(63.8%) 쿠데타, 민중봉기, 내전, 전쟁 등을 통한 체제 전환이 이루어 졌다. 하지

만 <그림 4>에서 보면, 강압적 방식에 의해 무너질 확률이 가장 낮은 권위주의 

체제는 군부독재이다. 군부독재는 단지 43%의 경우에서만 붕괴하는 방식이 내부

의 폭력적 정치 갈등이나 외부의 침략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었다. 이러한 자료는 

군부독재 체제가 민주주의로의 이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권위주의 체제라는 경험

적 패턴과 결부시켜 이해할 수 있다. 즉 군부가 권좌에서 퇴진하는 보편적인 방식

이 민간 엘리트들과의 협상을 통한 것임을 상기하면, 군부독재의 체제 전환은 상

대적으로 덜 강압적이고 보다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타협에 의한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 권위주의 체제를 장악

해 왔던 군부 엘리트들의 안위를 민주화 이후에도 보장해 주는 것이기에, 체제 전

환 과정이 상대적으로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이다.

Ⅳ. 북한 정치체제의 내구성

1. 북한의 체제 유형과 내구성 

앞 장에서 밝힌 권위주의 체제의 유형에 따라 내구성과 붕괴 방식이 다르다는 

점은 북한체제 내구성 연구에 다음과 같은 직접적 함의를 던진다. 첫째, 북한을 

어떤 유형의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하는지에 따라, 북한체제가 지니고 있는 내구성

을 같은 유형에 속한 다른 사례들과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만약 북한체제가 무너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붕괴할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 예측을 

가능케 한다. 이는 북한과 동일한 유형에 속한 사례들이 어떤 방식으로 붕괴했는

지 분석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표 1>은 독재체제 유형 중 북한과 유사한 유형에 속한 체제

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게디스 등이 북한을 일당독재와 일인

독재가 혼합된 형태로 분류했기에, <표 1>은 일인독재, 일당독재, 일당-일인 독재

에 속하는 사례들을 그룹으로 묶어 각 유형에 속하는 권위주의 체제들이 구체적으

로 어떻게 붕괴했는지를 보여준다. 붕괴 방식으로서 “평화적” 혹은 “강압적”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기 위해, <표 1>은 또한 강압적 방식을 민중봉기, 쿠데타,

반란·내전·혁명, 외부 강제 또는 침략, 국가 소멸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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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인독재는 1946년 이후 총 77번의 체제 전복이 발생하였는데 가장 빈번

한 방식은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진 사례들(41.6%)이다. 그 다음은 민중봉기에 의

한 경우(23.4%), 반란·내전·혁명에 의하여 붕괴된 경우(13%), 외부 강제 또는 침

략(6.5%)의 순으로 일인독재 체제가 붕괴된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958

년 시리아의 일인독재 체제가 이집트와 병합을 통해 아랍연합공화국(United

Arab Republic)을 세우며 독립국가로서 시리아의 존재가 잠시 소멸된 아주 독특

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일인독재가 무너진 경우는 14.3%에 달한다.

즉 84.4%의 경우에서 일인독재 체제는 평화적 방식보다는 폭력적 방식을 통해 붕

괴되었다.

<표 1> 북한과 유사한 독재체제 붕괴 유형(1946～2010)

일인독재

붕괴 유형 빈도 %
선거 등 평화적 방식 11 14.3

민중봉기 18 23.4

쿠데타 32 41.6
반란·내전·혁명 10 13.0

외부 강제 또는 침략 5 6.5

국가 소멸 1 1.3
계 77 100

일당독재

붕괴 유형 빈도 %

선거 등 평화적 방식 21 36.2
민중봉기 7 12.1
쿠데타 23 39.7

반란·내전·혁명 1 1.7
외부 강제 또는 침략 3 5.2

국가 소멸 3 5.2

계 58 100

일당-일인 독재

붕괴 유형 빈도 %

선거 등 평화적 방식 2 18.2
민중봉기 2 18.2
쿠데타 6 54.5

반란·내전·혁명 1 9.1
계 1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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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독재 역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체제 붕괴 방식은 쿠데타에 의해서였다

(39.7%). 그 다음으로 선거 등 평화적 방식(36.2%), 민중봉기(12.1%), 외부 강제 

또는 침략(5.2%), 국가 소멸(5.2%), 반란·내전·혁명(1.7%) 의 순서로 일당독재가 

붕괴되는 방식을 보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앞서 <그림 4>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일당독재는 일인독재보다 평화적 방식에 의한 체제 전환이 더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폭력적 정치 갈등에 의해 체제 전환이 일어난 경우

(58.7%)가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반란·내전·혁명에 의해 붕괴된 일당독재는 소

련이 침공해서 세운 아프가니스탄 공산당 정부가 소련의 철군과 해체에 따라 이

슬람주의로 무장한 무자히딘 반군에 의해 전복된 사례가 유일하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유사한 체제 속성을 가장 많이 지닌 권위주의 체제들은 일

당독재와 일인독재가 혼합된 유형의 국가들인 일당-일인 독재체제들이다. 차우셰

스쿠 통치하의 루마니아, 유고 연방이 붕괴된 후 등장한 밀로셰비치 치하의 세르

비아, 카다피의 리비아 등이 북한과 가장 유사한 일당-일인 독재체제로 분류되며 

이러한 체제들이 어떻게 무너져 왔는지를 보면, 가장 빈번한 방식은 역시 쿠데타

에 의해서였다(54.5%). 그리고 민중봉기로 무너진 사례들과 반란·내전·혁명에 의

해서 무너진 사례 등의 순으로 붕괴 방식과 빈도를 보인다.

<표 1>에서 세분화해서 분석한 북한과 유사한 유형의 권위주의 체제 붕괴 방

식과 빈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체제들이 무너지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쿠데타를 통해서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체제가 향후 어떤 계기에 의해서 

붕괴된다면 그건 아마도 쿠데타를 통해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측할 수 있

다. 현재 북한을 집권하고 있는 김정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군부 엘리트 그룹

에게 권력을 양도하는 방식의 평화적 체제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과 한국이나 미

국에 의해 체제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

면, 그 다음으로 가능성이 큰 북한체제 붕괴의 방식은 민중봉기와 반란·내전·혁명 

등에 의해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북한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쿠데타, 민중봉기, 반란·내전·혁명 등과 같은 폭력적 정치 갈등은 어떠한 메커니즘

을 통해 발생하며 북한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 본 논문은 

이것이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2.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을 규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비교권위주의 연구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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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북한을 어떤 독재체제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러한 유형의 체제들은 어떤 속

성을 공통적으로 지녔는지를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목한 것은 북한과 같은 

체제가 무너지는 가장 보편적 방식은 쿠데타나 민중봉기 등 내부의 정치적 반란

을 통해서라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적 반란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체계

적으로 이해해야, 북한이 어떻게 반란을 방지하며 지금까지 체제를 유지해 왔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반란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론화 과정

이 필요하다. 첫째, 반란이라는 정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하에서 

체제에 저항하고자 하는 개인적 불만과 정치적 동기가 응축되고 폭발하는지를 이

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즉 반란과 같은 집합 행동은 행위자들이 열악

한 구조적 조건에 대한 불만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명확한 동기를 가져야만 가능

하다는 점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 조건과 미시적 요인을 인과적으로 

연결하여 포괄하는 다차원적 분석틀이 필요하다.23 둘째, 개인적 차원의 정치적 

불만과 동기는 집단 수준으로 집합될 수 있어야만 반란이나 쿠데타 같은 정치적 

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집합과정의 핵심은 개인적 차원의 정치적 불만

과 이해를 집단적 차원의 정치적 요구로 묶어낼 수 있는 행위자들의 존재와 이들

이 초기에 반란 그룹을 형성할 때 동원 가능한 조직적 자원과 사회적 연결망

(social networks)의 존재 여부이다. 셋째, 이렇게 형성된 초기 반란 그룹은 지도

자와 그의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충원한 소수의 헌신적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그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 이는 근대 역사에서 대부분의 반란은 극소수의 혁명가

들에 의해 조직되어 시작되었다는 아렌트의 오래된 관찰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다.24 넷째, 반란 그룹이 전복하고자 하는 정권이 강력한 탄압능력을 갖추었다면 

반란은 초기에 진압될 것이다. 반대로 기존 정권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면, 반란 그룹은 정권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로부터 지지를 폭

넓게 동원하여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리적 추론 과정을 바

23 이러한 다차원적 분석틀의 필요성은 반란과 내전 등에 대해 미시적 이론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거시적 조건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 그리고 이를 통합적으로 포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다음

의 연구들을 비교하면 명확해 진다. Paul Collier and Anke Hoeffler, “Greed and Grievance
in Civil War,” Oxford Economic Papers, Vol. 56, No. 4 (2004), pp. 563～595; James D.
Fearon and David D. Laitin, “Ethnicity, Insurgency and Civil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7, No. 1 (2003), pp. 75～90; Doug McAdam, Sidney Tarrow, and
Charles Tilly, Dynamics of Conten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24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Schocken Book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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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쿠데타·반란 발생의 메커니즘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쿠데타·반란 발생 메커니즘

        

<그림 5>에서 제시하는 분석틀은 거시적 조건이 개별적 행위자들에게 정치적 

동기를 부여하고, 행위자들이 주어진 구조적 조건을 기존 정권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political opportunity)”로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인과 메커니즘

이 시작한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 행위자 개개인의 개별적 인식과 동기가 반란이

라는 집합 행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반란의 잠재적 지도자가 본인의 조직적 기

반과 사회적 연결망을 바탕으로 소수의 헌신적 동지들을 규합하여 초기의 반란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림 5>의 ②와 ③의 연결

고리에 대한 분석이 쿠데타와 반란 발생 혹은 역으로 이와 같은 정치적 갈등의 

부재를 이해하는데 핵심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구조주의적 이론들이 반란과 같은 정치적 갈등을 겪지 않은 국

가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강압 능력(coercive capacity)을 지녔다고 주장

해 온 것과는 다른 이론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경찰과 군대 등 국가 탄압 기제에 

구조

①
→

개인

②
→

조직

③
→

쿠데타·반란
세력 형성구조적 조건

개인적 동인
+

정치적
기회구조 인지

조직적 기반과
사회적 연결망

동원

쿠데타 또는
전면적 내전·혁명

산발적 소규모
무력투쟁

정권에 의한
전면적 진압

쿠데타·반란세력
형성 메커니즘

쿠데타·반란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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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과도한 강조는 북한 같이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국가에

서 왜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 절반의 해답만 제시할 뿐이다. 즉 이러한 

설명은 북한에서 왜 소규모 반란의 원형(prototype)조차 등장하기 어려운지에 대

해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림 5>의 이론적 분석틀

은 반란이 발생하기 위한 거시적, 미시적, 조직적 요인들의 복합적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특히 1990년대 이후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어 수십만의 아사자

를 낳은 북한에서 왜 지금까지 소규모 반란조차 발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론

적 가설을 추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5>의 분석틀에서 볼 때, 북한 같은 독재체제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쿠데타나 반란 때문에 체제가 전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하나는 정권을 

전복하려는 반란 조직이 등장하거나 폭정에 짓눌린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경

찰과 군대를 동원해 철저히 진압하여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 차원의 정치적 불만이 집단화되지 않도록 반란의 싹을 아예 제거하는 것

이다. 이 방식은 반란의 잠재적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혹은 등장하

더라도 그가 속한 조직적 기반과 사회적 연결망이 초기 반란 그룹 형성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회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초기에 반란 그룹을 조직하는 잠재적 지도자와 헌신적인 동지들은 어

디에서 등장하는가? 역사적으로, 쿠데타나 반란의 지도자들 대부분은 높은 수준

의 교육을 받았으나 기존 체제에서는 지배 엘리트로 편입될 수 없는 “좌절한 엘리

트”들이었다.25 따라서, 반란의 잠재적 지도자들이 등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

은 등장할지라도 개인적 수준에서 팽배한 정치적 불만을 집단적 저항으로 조직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 같은 독재 체제가 수립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인 제도적 기제는 철저한 엘리트 통제 시스템일 것이다.

결국 본 논문이 제안하는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에 대한 이론적 가설은 철저

한 엘리트 통제 시스템이 지금까지 반란이나 쿠데타 없이 북한특유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가설의 핵심적 설명 변수인 엘리트 통제 시스템은 북

한만의 예외적 특성이 아니라, 독재체제에서 일반적으로 엘리트 집단의 충성심을 

25 예를 들어, 베트남 공산주의 혁명의 상징인 호치민은 베트남 최고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정도로 

유복한 집안 출신의 똑똑한 엘리트였지만 프랑스 식민지배 기구의 관료로 편입되지 못한 좌절

을 겪은 후 33년 동안 해외를 떠돌았다. 그러는 동안 프랑스, 소련, 중국의 공산주의자들과 교류

를 통해 베트남 공산주의 혁명의 이상과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A. J. Joes, Victorious
Insurgencies: Four Rebellions That Shaped Our World (Lexington: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10), pp. 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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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변절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하는 일련의 제도적 기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엘리트 통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엘리트들의 사상적·조직적 통일성을 고양시키

는 동시에 이들에게 배타적 혜택을 제공하여 충성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제도이

다. 또한 반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좌절한 엘리트”들이 등장할 가능성을 줄이

기 위해 충성심과 능력에 따라 정치적 신분상승이 가능하게 하는 기제도 포함하

는 제도이다.

본 논문의 이러한 이론적 가설은 북한의 엘리트 통제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분

석틀을 제시한다. 즉 북한체제 내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간부”라 칭

하는 엘리트들의 이념적·조직적 통일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제들은 무엇

이며, 간부들에게 주어지는 배타적 혜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적 신분상승의 

통로는 얼마나 열려 있으며 이를 통해 간부들을 어떻게 포섭하는지 등을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체사상, 유일사상 10대 원칙, 반

당종파주의에 대한 감시와 통제, 선물정치 등 북한체제의 특성이라 간주되었던 일

련의 통치기제들이 사실상 엘리트들의 변절과 반란·쿠데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독재체제의 보편적 통치기제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또한 

북한체제 내구성 연구와 비교권위주의 연구 사이의 중요한 학문적 접점이다. 따라

서 본 논문의 이론적 가설은 이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분석과 다른 독재체제들과

의 체계적 비교연구를 추동하여, 향후 북한체제 내구성 연구의 새로운 한 축을 형

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논문은 비교권위주의적 관점을 통해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본 저자들이 강조하고자 했던 점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는 예외주의적 접근보다 비교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재 필요하다. 둘째, 독재체제 유형에 따라 역사적으로 상이한 패

턴의 내구성과 체제 전환 방식이 존재한다. 북한은 일인독재와 일당독재가 혼합된 

정치체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독재체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내구성

을 지닌다. 셋째, 북한과 유사한 유형의 체제들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북한체제가 

붕괴한다면 민중봉기나 쿠데타 같은 정치적 반란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넷째,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에 대한 탐구는 북한에서는 왜 반란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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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란이 발생

하기 위한 거시적, 미시적, 조직적 요인들의 복합적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이 

유용하다. 다섯째, 이러한 분석틀에 근거하면,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

고 3대 세습까지 거치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간부라 불리는 엘리트들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이들의 이념적·조직적 통일성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제시한 이러한 가설에 비추어 보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제와 외교

적 봉쇄 등 북한을 둘러싼 대외적 조건의 변화만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기대

하는 것은 이론적 논거가 부족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엘리트 통제 시스템이 효과

적으로 작동하는 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체제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낼 가능성

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체제 내부로부터 변화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엘리트 계층의 이념적·조직적 통일성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

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 사상과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노출이 많은 엘리트일수록 북한체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에, 북한의 엘리트들이 한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다양한 영역

에서 빈번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인적교류의 장과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일 수 있다. 즉 독재체제도 엘

리트들의 변절을 방지하고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 모두를 이용하듯

이, 그러한 독재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뿐 아니라 교류와 

협력 모두를 이용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 접수: 5월 7일 ■ 심사: 5월 15일 ■ 채택: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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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ssay on the North Korean Regime’s Durability: 
A Comparative Authoritarianism Perspective 

Sung-Yoon Chung, Hyun-Jin Cha, and Jai-Kwan Jung

How could North Korea have been sustained so far despite that it has been 
considered as a failed state? Why there has been no coup d’état or rebellion in North 
Korea? This article aims to seek the sources of the North Korean regime’s durability by 
drawing on the insights of comparative authoritarianism that has made remarkable 
progress in the past decade. According to comparative authoritarianism, regime durability 
varies by the type of authoritarianism. North Korea is classified as a mix of personalist 
and one-party dictatorship, which is considered more durable than other types of 
dictatorships. However, this type of dictatorship is most likely to break down by a coup 
or rebellion. This article thus proposes a multi-level theory of rebellion and calls for an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regime’s durability based on the multi-level theory. As a 
theoretical hypothesis, we also speculate the reason why the North Korean regime shows 
a surprising longevity is that it developed an elite control system that has maintained an 
ideological and organizational unity of elites and their loyalty to the regime, thereby 
removing the seed of rebellion. As long as its elite control system functions effectively, 
it is unlikely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collapses by a coup or rebellion.

Key Words: North Korean Regime, Regime Durability, Comparative Authoritarianism, 
Rebellion & Coup d’état, Elit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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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분석

김  석  향*·김  경  미**1

Ⅰ. 들어가는 글 Ⅳ.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과 수집 과정 소개

Ⅱ.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의 제정과 Ⅴ. 로동신문 관련 기사 내용분석

시행 경과 Ⅵ. 맺음말

Ⅲ.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국문요약

북한당국은정권초창기부터공교육제도정비

에관심을기울였다. 실제북한당국은공교육제도

를통해서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이어지는체

제유지에필요한인력양성의뜻을수시로밝혔다.

김정은시대를열면서북한당국이의무교육학제개

편부터결정한이유는무엇인가? 북한당국이의무

교육기간 1년연장을결정하면서주민의일상생활

에어떤영향이나타나는가? 전반적 12년제의무교

육을통해젊은지도자김정은이원하는변화가북

한사회 전역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러한의문을풀어나가기위해이논문은 2014

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로동신문

수록기사에서북한의12년제의무교육관련내용을

전수조사한뒤내용분석을시행하였다. 그결과, 북

한당국의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목표는 ‘새세기

혁명’과 ‘인재강국’으로나타났다. 또한의무교육제

도시행을위한교수방법의변화와외형적인교육조

건과환경개선에힘쓰는것으로나타났다. 북한당

국의독려로물리적인학교환경이조성되면서교육

제도시행에도움이되는것으로보이나대중동원

을통한개선사업자체가북한주민에게경제적부

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주제어: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 전반적12년제의

무교육, 북한교육, 로동신문 , 김정은시대

**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석사과정 재학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pp. 105~134



106

Ⅰ. 들어가는 글

이 논문의 목적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로동신문 수록 

기사에서1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분석하

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를 열면서 북한당국이 의무교육 학제개편부터 결정한 이유

는 무엇인가? 북한당국이 의무교육 기간 1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주민의 일상생활

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통해 젊은 지도자 김정은

이 원하는 변화가 북한사회 전역에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진은 이런 의문을 해결

하는 첫걸음으로 로동신문 수록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 구체적인 표현 양

태를 확인하고 그 속에 숨어 있는 행간의 의미를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기간을 2014년 9월 이후 2016년 10월까지 2년 1개월로 설정한 이유

는 북한당국이 2012년 9월 25일에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2

법령을 제정한 이후 이 제도를 실제로 시행할 것을 공포한 2014년 신학기 시작 

시점부터 2년 정도 지난 시점까지3 로동신문 수록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어떻

게 표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사일

정에 따르면 1학기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이고 2학기는 10월 1일부터 이듬해 3

월 31일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이 논문의 분석 대상 기간은 북한당국이 전반적 12

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처음 선언한 시점부터 2년 동안 시행 초기 과정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어린 세대를 사회화하는 여러 방법으로” 구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4 사회화란 생물학적 존재로 태어난 개인이 그 사회의 지배적인 언어와 

1 이 논문에서 북한당국이 발행한 문서 자료를 직접 인용하거나 북한용어를 사용할 경우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에서 규정하는 맞춤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현행 북한 표기법을 그대로 따랐다. 그런 

맥락에서 논문 전반에 노동신문 대신 로동신문 으로 표기했고 제2장에서는 원전 표현을 따라 

“공산주의적혁명인재” 및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용어를 병행 사용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2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을 제

정하면서 김정은의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집약되어 있는 중대한 조치인 것과 전국가적, 전인

민적, 전사회적 사업임을 밝혔다.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

3 북한당국은 2014년 4월 신학기부터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北, 12년제 의무

교육 올해 4월 신학기부터 시행,” 연합뉴스, 2014년 1월 27일. 그리고 2017년 4월 1일에는 “조
선에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주체 106(2017)년 새 학년도가 시작되였

다”고 하는 소식을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정보포털: <http://nkin
fo.unikorea.go.kr/nkp/trend/viewTrend.do> (검색일: 2016.11.8 / 20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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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규범, 태도, 지식, 기술, 생활방식을 학습하여 사회적 존재인 인간으로 성장

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결국 교육은 사회공동체를 지속하는 행위로 구성원의 

가치관과 세계관, 삶의 양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능도 담당하며 체제를 유지하

고 재생산하는 사회화 수단의 하나라 하겠다.5 그런 의미에서 지구상의 모든 국가

는 공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체제를 유지하는 길을 제시하고 재생산에 필요

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면서 신념체계와 가치관의 내면화를 유도하게 된다.6

북한당국도 정권 초창기부터 줄곧 체제 유지 방안으로 공교육 제도를 강력하게 

정비해 왔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공교육 제도를 통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

로 이어지는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겠다는 뜻을 수시로 

밝혔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2012년 9월 25일에 북한의 입법기관 최고인민회의가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하고 2014년 4월 신

학기부터 북한 전역에 실시한다고 공언한 일이7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런 상황

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로동신문 관련 기사를 통해 이 논

문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제정 이전과 그 이후를 구분하여 북한의 교육 현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

지 그 경과를 서술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북한 교육 관련 선행연구의 유형과 

주요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4장에서 분석대상 자료의 수집 과정을 기술하였

다. 로동신문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 기사를 전수 조사하여 이 

기간 동안 북한당국이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찾

아낸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서 수집했던 로동신문 자료

를 토대로 내용분석을 시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해

당 신문기사의 숨은 의미를 추정하였다.

4 김경희, 교육학 개론 (서울: 집문당, 2011), pp. 16～17.
5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연구원, 2016), p. 223.
6 조정아·이교덕·강호제·정채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서울: 통일연

구원, 2015), p. 3.
7 12년제 의무교육은 2014년 4월 신학기부터 시행됨을 공지했다. “北, 12년제 의무교육 올해 4월 

신학기부터 시행,” 연합뉴스, 2014년 1월 27일.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
/trend/viewTrend.do> (검색일: 20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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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의 제정과 시행 경과 

분단 직후부터 줄곧 “인민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천명하던 북한당국은 6.25 전

쟁 이전에 5년제 초등의무교육제 시행을 결의하였지만 전쟁의 여파로 실제 시행하

지는 못했다. 그 뒤 몇 차례 변경 과정을 거쳐 1973년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

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 법령을 제

정하였다. 1975년에는 그 뒤 40여 년 동안 북한교육의 근간을 이루어 온 11년제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했다.

그런 의미에서 2012년 9월 25일에 최고인민회의가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

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하고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

언한 것은 북한 내부에서 사회적 파장이 큰 변곡점을 이루는 일이라 하겠다. 이 

부분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북한사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약해 보고자 한다.

1.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제정 이전의 역사적 과정

북한당국은 6.25 전쟁 이전에 5년제 초등의무교육제 시행을 결의했으나 전쟁을 

도발하면서 그 제도를 시행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다. 1956년에는 ‘일하면서 배우

고 배우면서 일하라’ 구호 아래 4년제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했다.8 당시 초등의무

교육은 학교 복구 건설 사업과 교원 양성 및 충원, 교육 기자재 및 비품 확보, 교과

서 출판을 추진하면서 ‘전인민적’ 운동과 사회단체, 북한 당국의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갔다. 전쟁 이후 자녀를 교육시키려는 주민의 교육열과 전후 

복구 및 체제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려 했던 북한당국의 욕구가 맞았던 것

이다.

1958년에는 7년제 중등의무교육을 추진했다. 당시 북한당국은 경제발전에 필요

한 인력 양성 계획을 농업협동조합 중심으로 진행했다. 농업협동조합은 전후복구

과정에서 학교 증설에 필요한 재원과 노력동원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북한당국의 예상보다 교실 증축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7년제 의무교육

을 실시할 수 있었다.9 한편 1958년부터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통해 전후 복구에 

8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2016 북한이해, pp. 227～228; 이향규·조정아·김지수·김기석, 북한 

교육 60년: 형성과 발전, 전망 (서울: 과학교육사, 2010), pp. 112～113.
9 위의 책, pp.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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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기술인력양성을 추진하면서 고등기술전문학교를 새로 만들고 고급중학교

를 폐지하여 2년제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를 신설했다. 1인 1기술교육을 강조

하고 2년제 기술학교에서 교육과정 1/2를 실제 직업기술교육에 배정하여 졸업 후 

바로 생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실습 시설을 갖출 여력이 없었

고 기술학교 한 곳에서 다양한 공업 분야 기술자를 양성할 여건이 아니었다. 북한

당국은 결국 직업기술교육을 기초기술교육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1966년 김일성은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담화문을 발

표했다. 이 시기 학제개혁과 기술의무교육의 특징은 “의무교육단계에서 중등일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었다.10 일반교육의 강조는 기초이론을 튼튼히 해준다는 의

미도 있지만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활동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이었다.

1960년대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으로 사상교육을 중시했던 것이 기술

의무교육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11 당시 김일성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

려면 물질적 기초를 세우는 것보다 사람의 의식을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

교교육에서 규율을 강화하고 공산주의 교양을 준수하며 산 지식을 가르치겠다고 

했다.12

북한당국은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소련 교육학을 토대로 교육체계를 정

비해 왔다.13 그러나 1970년에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철저한 구현을 넘어서서 사

회주의 교육학은 더욱 완성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교육 사업에서 주체와 노동계급

의 선이 똑바로 서고 교육의 과학적 이론 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을 주장하

면서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학을 만들기 시작했다. 1972년 김일성은 “교육

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 데 대하여” 담화문을 발표함으

로 주체사상을 교육 분야에 구현하려 했다. 1973년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전

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 법령을 

제정하고 1975년에 11년제 의무교육을 시작하였다.14 당시 북한 전 지역에 유치

원 1년,15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도입했다. 북한당국

10 이향규·조정아·김지수·김기석, 북한 교육 60년: 형성과 발전, 전망, pp. 118～120.
11 김지수, “북한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사회학

연구, 제23권 3호 (2013, 9), p. 68.
12 김형찬,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서울: 한백사, 1990), pp. 82～86.
13 1961년 9월 김일성은 제4차 당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육이론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

이야말로 우리나라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동규, 사회주의 교육학 (서울: 주류, 1988), p. 387.

14 김지수, “북한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p. 68.
15 1973년 개정된 ‘전반적 10년제고중의무교육’ 법령에서 만5세 아동에게 취학전 아동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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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1년제 전반적의무교육제도 실시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수업료 이외 약간의 학용품, 의복, 신발

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국정가격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조치를 취했다.16 그

리고 1975년에 사회과학출판사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리론 및 
사회주의 교육학 등 관련 책자를 발간했다.17

이런 흐름 속에서 북한당국은 1977년에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이론의 결정판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했다. 테제는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사람들

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라고 밝혀 놓았

다.18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의 교육 시스템은 무너졌

다. 북한당국이 학교 운영을 전혀 지원하지 못하면서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학생

과 교원의 학교 이탈 현상도 일어났다. 학생과 학부모가 ‘세 부담’ 때문에 학교를 

이탈하는 현상도 심해졌다.19 이런 와중에도 북한당국은 테제를 토대로 1999년과 

2004년에 교육법 제정과 개정, 2011년 보통교육법 제정, 2012년 고등교육법 제정

을 통해 교육체계를 정리하려 했다.20

2.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제정 이후의 역사적 과정

2012년 9월 25일에 북한 입법기관 최고인민회의가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

할 것을 발표했다. 김형찬,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p. 101; 1974년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면서 3년제 유치원은 4살～5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낮은반과 높은반으로 구성된 2년
제 유치원이 되었다. 모든 어린이는 유치원에서 1년제학교전교육을 받게 되었다. 1976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하여 

학교전교육제도를 법적으로 발전시켰다. 유치원 교양교육의 목적은 지덕체를 겸비한 참다운 혁

명인재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도덕교양, 지식교육, 문화정서교양, 체육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있

다. 낮은반 교양내용은 탁아소 이후 정규적인 교육기관의 영향을 받게 되는 어린이의 심리적특

성에 맞게 이야기, 놀이, 노래, 춤, 운동, 말, 셈 세기, 그리기, 만들기 교육이 이루어진다. 높은반 

교육내용은 도덕교양, 우리 말교육, 셈세기, 노래, 춤, 그리기, 만들기, 체육 교육이 이루어진다.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광명백과사전 7: 교육, 어학, 출판보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1),
pp. 66～69.

16 문장순, “북한 교육의 변화와 당면과제,” 남북문화예술연구, 제6권 (2010), p. 242.
17 이향규·조정아·김지수·김기석, 북한 교육 60년: 형성과 발전, 전망, pp. 121～123.
18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동경: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1977), p. 3.
19 북한 시장화 형성으로 노동력 시장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흥장마당의 경우 12살

에서 30세 사이의 사람들(삯벌이꾼)이 대략 20명 정도가 항상 있다고 한다. 이들은 12세～16세
가 대부분이며 여자가 70%를 차지하는데 장마당 앞에 서있으면서 짐을 운반해주고 돈을 받는

다고 한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NK Vision, 2009년 9·10월호, pp. 4～5; 임강택, 북한경제

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134～135에서 재인용.
20 김지수, “북한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pp. 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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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하였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은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사회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

계적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여 세 세대들을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

기술지식, 창조적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선언하였다.21 그리고 2014년 4월 

신학기부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지했다.22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은 5세～17세 사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1년제 

학교 전 교육(유치원) 1년과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구

성한다고 밝혔다.23 소학교 교육 기간을 1년 연장하고 6년제 중학교는 초급중학

교와 고급중학교 과정 각 3년으로 구분하였다. 북한당국은 12년제 의무교육을 모

든 지역에 적용하고 교원 보충과 교육 방법을 개선하고24 실험 실습실 정보화 및 

교육행정 관리를 컴퓨터로 하며 교육기관을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겠다고25 선

언했다.

북한당국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법령을 통해 교육 사업에 필요한 

국가적 투자를 높이고 교육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6 부족한 

학교를 새로 건설하며 통학거리가 먼 농촌 및 산간지역 분교와 교원, 학생에게 ‘통

학뻐스·통학열차·통학배’ 운영을 정상화하고 필요한 교구와 학용품, 실험기구 등

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행정적 지도와 법적 통제를 강화하며 도·시·군인민위원회

는 학교후원단체를 정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한편 각급 인민보안, 검찰기관은 

교원, 학생을 국가적 동원 외 다른 일에 무질서하게 모이는 것을 법적으로 통제하

겠다고27 북한당국은 주장했다.

12년제 의무교육은 김정은 정권 출범의 정치적 측면과 교육 정상화 시도 정책

의 일환으로 보인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 이미지를 모방하면서 

주민의 관심사인 교육 정책을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민의 경제적 생활수준

21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은 김정은의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집약되어 있는 중대한 조치로서 

북한당국이 교육강국,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

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
22 12년제 의무교육은 2014년 4월 신학기부터 시행됨을 공지했다. “北, 12년제 의무교육 올해 4월 

신학기부터 시행,” 연합뉴스, 2014년 1월 27일.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
/trend/viewTrend.do> (검색일: 2016.11.8.).

23 로동신문, 2012년 9월 26일.
24 위의 신문, 2012년 9월 26일.
25 위의 신문, 2012년 9월 26일.
26 위의 신문, 2012년 9월 26일.
27 위의 신문, 2012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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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교육 영역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초등

교육 기간을 연장하여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중등교육을 초급단계와 고급단계로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28 세계적 수준에 맞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Ⅲ.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연구에서 김정은 시대의 교육정책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계자로 정통성을 보여주는 시도로 평가하는 사례가 많다.29 이 부분에서 몇 편

의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우선 김지수(2013)는 북한당국이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로 주민의 지지를 얻는 

한편 주민의 힘으로 학교 교육을 선진화하여 경제발전 동력을 얻으려 했던 것이

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학교 교육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어느 정도 상황이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수재양성기

관인 제1중학교와 다른 중학교의 교육 격차가 커짐으로 교육 불평등이 심해졌다.

자연히 제1중학교에 진학하려는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이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났

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당국이 12년제 의무교육을 통해 학교 교육 불평등을 줄여 

주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한 것이다. 12년제 의무교육 해당 

법령에 따르면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인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일반 지식과 현대적인 기

초기술지식,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인재 양성을 강조해 놓았다. 경제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목적으로 교육개혁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12년제 의무교육 도입 배경 목

28 북한당국의 교육개혁 의도는 해당 법령과 최고인민회의 보고문에 드러난다. 해당 법령에는 학제 

개편 성격을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인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

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보고문에서는 “소학교 학

생들이 학습부담을 받으면서 배운 내용을 잘 리해하지 못하던 부족점과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

의 중등교육이 6년동안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는데로부터 나타나는 불합리성을 없애고”
청소년 연령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인 의무교육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정아·이교덕·강호제·
정채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pp. 20～21.

29 김지수, “북한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pp. 59～82: 박
찬석, “북한의 새로운 세대와 교육: 북한 교육의 현실과 전망,”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자료집,
제1권 (2014), pp. 51～71; 한만길·이관형, “북한의 12년제 학제 개편을 통한 김정은 정권의 교

육정책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2호(2014), pp. 2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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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의무교육 확대 전통을 이어간다

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박찬석(2014)은 김일성과 김정일은 혁명역사교육 같은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내·외부 소통을 단절하고 체제를 유지하려 했으나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 교육

관에서 사상의 강화와 세계적 추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절에는 교육 분야에서 사상에 뿌리를 내리는 조치

를 강조하면서 국제적 교육 추세를 따르려 했다면 김정은은 교육의 중요성을 파

악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려 했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이 교육제도의 변

화를 모색했다는 점은 김정은이 전국교육일꾼대회에서 발표한 “새 세기 교육혁명

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담화문 발표로 확인

할 수 있다.30 김정은은 담화문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해 21세기 사회

주의 교육강국” 건설을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로 제시했다. 결국 김정은 정권

은 교육제도 변화를 통해 세계적 추세와 균형을 이루는데 필요한 인재양성을 목

표로 움직여 왔다고 분석했다.

한만길·이관형(2014)은 김정은 정권의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을 두 가지 배

경으로 설명했다. 첫째,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12년제 학제 개편 이유는 중등교육

에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고급 전문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어 ‘지식경제형 강

국’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출산율 저하

로 노동력 및 군사력 규모 감소를 예측하면서 1인당 생산성을 높이려고 과학기술 

분야의 첨단 인력 양성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둘째, 정치사상적 배경으로.

1975년부터 시행된 11년제 의무교육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적으로 돌리고 12년

제 의무교육 시행은 김정은이 직접 교육제도 방향을 제시했다고 부각시킨다고 분

석했다.31 북한 언론 매체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제도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 따라 김정일애국주의가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주의문명국, 백두

산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라고 밝힌 바 있다.32 김정은 정권의 12년제 의무교육 목적은 중등교육을 통

30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4년 9월 6일.

31 “12년제 의무교육,” ≪원수님께서 직접 발기≫, 조선신보, 2012년 10월 10일; “우리는 인재대

국을 지향한다”, 인터뷰-교육위원회 리관호국장, 조선신보, 2012년 10월 10일; 한만길·이관

형, “북한의 12년제 학제 개편을 통한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 분석,” p. 242.
32 조선중앙통신, 2012년 9월 25일;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심도있게 벌려

나가자,” 교육신문, 2012년 6월 21일; 위의 글, p.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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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맞는 지식과 정보의 기본 능력을 습득하고 학생의 연

령별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심리적 특성, 도덕적 품성, 정치조직생활 특성에 맞는 

교육 사업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우상

화 교육을 도모하고 중등일반교육 수준 향상을 꿈꾸는 시도로 본 것이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의 

차별성을 시도하였다. 지금까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 관련 분석을 시도한 선행

연구는 교육신문 이나 인민교육, 교원선전수첩, 고등교육 등 북한당국이 

발행하는 교육 분야 신문이나 잡지에서 분석대상 자료를 선택하였다. 이런 자료는 

교육 부문에서 북한당국의 정책적 의도를 보여주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떤 영

향을 나타내는지 관련 정보를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로동신문 은 그 한

계를 보완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북한당국은 신문이란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중

요한 수단”으로 규정한다.33 이런 이유로 로동신문 기사는 ‘전반적12년제의무

교육’ 관련 북한 내 사회현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고 생

각한다.

둘째, 연구방법의 차별성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로동신문 에 실린 ‘전

반적12년제의무교육’ 기사를 수집하여 내용분석을 시행했다. 로동신문 기사 내

용분석을 위해 북한교육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반적12년

제의무교육’ 기사의 분석유목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는 포괄적인 문헌연구로 내

용분석을 접근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유목을 설정한 내용분석으로 북한교육

과 관련한 북한사회 현상을 파악하고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Ⅳ.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과 수집 과정 소개 

1. 분석대상 자료: 로동신문

로동신문 은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1945년 11월 1일 창간이 

되었다.34 로동신문 은 1945년 11월 1일 당 기관지 정로 로 시작했는데, 1946

33 김영주,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과의 연계: <로동신문> 언론관련 사설을 중심으로,” 언론학

연구, 제6집, 2002,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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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9월 조선신민당 기관지 전진 과 통합하여 조선로동당 기관지로 발간하기 시

작했다.35 조선대백과사전에는 로동신문 이란 “김일성이 항일혁명투쟁의 불

길속에서 마련한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고 주체사상과 주체적출판

보도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주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데 이

바지하는 것이 사명”임을 설명하고 있다.36 1975년 11월 1일 창간 30주년 기념사

설에서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고 그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해설·선전하며 구현함으로써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 보위하기 위한 당의 사

상적 무기이다”라고 언급했다. 김일성도 로동신문 이 “당의 정책방향을 인민들

에게 제시하고 그 실행에로 고무 추동하는 당의 지도자”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37

로동신문 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사설, 성명서 등이 빠짐없이 

나오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주도하고자 하는 사회적 담론을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

을 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로동신문 을 분석 자료로 선택했다.

로동신문 이야말로 북한당국의 관점을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주요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자료로 분석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2. 분석대상 자료의 수집 과정

이 논문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로동신문 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분석대상 시기는 2012년 9월 

25일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법령 제정 후 북한당국이 실제 

시행을 선언한 시점인 2014년 4월 신학기 이후 한 학기가 지나고 난 뒤 총 2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결정했다. 북한에서 1학기는 4월 1일∼9월 30일이므로 이 논

문은 북한당국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첫 실시를 공포한 2014년 4월 신학기가 

지나고 난 이후부터 2016년 1학기 마무리 시점까지 2년 동안 진행 상황을 분석하

려는 시도인 것이다.

분석대상 자료의 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단계에서는 북한대학원대

학교 도서관 특수자료 디지털콘텐츠 열람 전용 PC를 사용하여 2014년 9월 1일부

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로동신문 을 일별로 열람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사 

34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7)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88), p. 489.
35 제2편 제1장,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창건, 반제 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수행을 위한 당의 투

쟁,”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주체로동당출판사, 2006), pp. 130～155.
36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7), p. 489.
37 이온죽, 북한사회연구: 사회학적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출판사, 1988),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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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교육’, ‘학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유치원’, ‘소학교’, ‘초등/중등’, ‘분

교’ 같은 단어가 나오면 빠짐없이 수집했다. 이렇게 1차로 수집한 기사는 총 320

편에 이른다. 다음으로 제2단계에서는 기사의 제목 중에 “대학 및 전문·기술교육,

가정교육, 해외교육 협약(남조선, 로씨야, 남아프리카 등), 교육 후대 자손들, 군 

교육, 소년궁전, 교육자 살림집 관련, 기업소·공장 교육, 재일조선인중등교육, 궐기

모임, 체육·축구·전문학교” 같은 내용이 나오면 이 논문의 분석대상과 직접 관련

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했다. 제3단계에서는 제목을 기준으로 북한의 의무교육 

범주를 벗어난 “축구·미술·성악 등의 예술 관련, 체육대회 참가, 교육자 대회” 관

련 기사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2년제 의무교육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데 필요한 분석대상 기사는 최종적으로 188편을 선정

하였다. 분석대상 기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로동신문 기사 제목 검색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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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정한 기사 188편 제목에 등장하는 핵심단어를 기준으로 6개 유목으로 

분류했다. 6개 유목은 담론, 교육정책, 교육방법, 교육사업, 대중운동 이외에 정령

과 현지지도 내용은 따로 분류했다. 하나의 기사에 핵심단어가 반복 등장하면 해

당 단어가 나올 때마다 분석에 포함했다.

첫째, 담론 유목에는 “김정은 로작”과 김일성과 김정일 언급 기사, 사설을 포함

시켰다. 예를 들면 “김정은 로작” 사례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세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

자>가 제13차 전국교육 일군대회 참가들에게 전달되었다”(로동신문, 2014년 

9월 6일) 기사를 포함했다. 김정일 언급 사례로는 “<교육하는 나라의 흥망과 민

족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김정일–교육사업을 만년

대계의 애국사업으로 틀어쥐시고”(로동신문, 2014년 10월 20일) 기사를 포함

하였다. 사설의 사례로는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교육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로동신문, 2014년 9월 5일) 기사를 분석 대상에 포함

하였다.

둘째, 교육정책은 북한당국이 12년제 의무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 방향성을 제

시하는 핵심단어 기준으로 분류했다. 이를 토대로 새 세기 교육혁명, 사회주의교

육테제, 지식경제강국, 인재강국, 12년제 의무교육, 중등일반교육, 전인민과학기술

인재화, 세계적 추세 등 8가지 소분류로 구분했다.

셋째, 교육방법은 4가지로 교수방법, 교원자질, 교육 정보화·현대화로 구분했고,

교양사업은 교육방법 중 하나로 추가했다. 관련 기사 제목을 보고 분류하기 어려

운 것은 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구분했다. “교육개선을 위하여 어디에 힘을 넣었는

가–신의주시 관문초급중학교에서”(로동신문, 2016년 5월 20일) 기사는 제목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서 본문 내용을 읽고 

교수방법에 포함시켰다.

넷째, 교육사업은 5가지로 교육조건과 환경개선, 학교 건설, 분교 관련, 후대교

육, 새학년도 준비로 구분했다. 이 부분 역시 기사 제목을 기준으로 분류하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결정했다. 예를 들면,

“교육중시의 숭고한 화폭”(로동신문, 2015년 4월 3일) 기사는 제목을 보면 교육 

정책에 포함될 것 같지만 본문 내용을 읽은 뒤 세 세대를 키워야 한다는 후대교육 

사업을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류했다.

다섯째, 대중운동은 12년제 의무교육에서 밝힌 “전국가적·전인민적·전사회적”

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사를 포함했다. 예를 들면,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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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여”(로동신문, 2015년 11월 30일)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여섯째, 정령은 로동신문 에서 학교 시상 내역을 기재한 것을 포함했다. 그리

고 현지지도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학교 방문 기사를 포함했다.

Ⅴ. 로동신문 관련 기사 내용분석

로동신문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

육 관련 기사 유목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

육 기사는 크게 담론, 교육정책, 교육방법, 교육사업, 대중운동, 정령과 현지지도로 

분류할 수 있었다. 분석기사 편수와 유목 분석 편수가 다른 이유는 기사 1건에 핵

심단어가 여러 번 나오면 해당 단어를 모두 계수하였기 때문이다.

<표 1>을 살펴보면 대분류를 기준으로 교육사업 유목 기사가 76개로 34.55%

를 차지하고 교육방법 유목 기사는 51개로 23.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교육정책 유목 기사가 39개 17.73%를 차지했다. 대중운동 유목 기사는 

23개로 10.45%를 기록했다. 한편 담론 유목은 기사 13개로 5.91%를 기록한 반면 

정령과 현지지도 유목은 각각 기사 9건으로 4.09%를 차지했다. 소분류를 기준으

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로동신문 기사를 통해 북한당국이 12년제 의무교육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결국 교육의 외형적 조건을 갖추려 하는 것이라

는 점이 드러난다. 소분류 유목별로 기사의 빈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교육조건과 환경개선 ⤑ 교수방법 ⤑ 대중운동 ⤑ 후대교육 ⤑ 담론·새 세기 

혁명 ⤑ 학교건설 ⤑ 교원자질·인재강국 ⤑ 분교관련·정령·현지지도 ⤑ 교육정보

화·현대화 ⤑ 중등일반교육·교양사업 ⤑ 새학년도준비 ⤑ 12년제 의무교육·전인

민과학기술인재화 ⤑ 지식경제강국·세계적 추세 ⤑ 사회주의교육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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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2년제 의무교육 기사 유목별 분류

대분류 소분류 기사수 비율(%)

담 론 13 5.91

소 계 13 5.91

교육정책

새 세기 교육혁명 13 5.88

사회주의교육테제 1 0.45

지식경제강국 2 0.90

인재강국 10 4.52

12년제 의무교육 3 1.36

중등일반교육 5 2.26

전인민과학기술인재화 3 1.36

세계적 추세 2 0.90

소 계 39 17.73

교육방법

교수 방법 28 12.67

교원 자질 10 4.52

교육 정보화/현대화 8 3.62

교양 사업 5 2.26

소 계 51 23.18

교육사업

교육조건과 환경개선 37 16.81

학교 건설 11 4.98

분교 관련 9 4.07

후대 교육 15 6.79

새학년도 준비 4 1.81

소 계 76 34.55

대중운동 23 10.45

소 계 23 10.45

정 령 9 4.09

소 계 9 4.09

현지지도 9 4.09

소 계 9 4.09

합 계 220 100.00

이것을 유목별로 해당 년도에 따라 구분해 보면 <표 2>과 같다. <그림 2>는 

<표 2>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유목별 기사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분석 자료 기간을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했기 때

문에 기사 편수 빈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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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기사년도 유목별 기사 현황

대분류 소분류 2014 2015 2016 기사수

담 론 5 6 2 13

소 계
5

(2.27%)
6

(2.74%)
2

(0.91%)
13

(5.92%)

교육정책

새 세기 교육혁명 4 6 3 13
사회주의교육테제 0 0 1 1
지식경제강국 2 0 0 2
인재강국 2 5 3 10
12년제 의무교육 3 0 0 3
중등일반교육 1 4 0 5
전인민과학기술인재화 1 2 0 3
세계적 추세 0 2 0 2

소 계
13

(5.91%)
19

(8.61%)
7

(3.17%)
39

(17.69%)

교육방법

교수 방법 4 14 10 28
교원 자질 2 4 4 10

교육 정보화/현대화 1 2 5 8

교양 사업 1 2 2 5

소 계
8

(3.64%)
22

(10.00%)
21

(9.56%)
51

(23.20%)

교육사업

교육조건과 환경개선 4 17 16 37
학교 건설 0 1 10 11
분교 관련 1 4 4 9
후대 교육 3 8 4 15
새학년도 준비 0 2 2 4

소 계
8

(3.64%)
32

(14.55%)
36

(16.37%)
76

(34.55%)

대중운동 2 13 8 23

소 계
2

(0.91%)
13

(5.91%)
8

(3.64%)
23

(10.45%)

정 령 1 5 3 9

소 계
1

(0.45%)
5

(2.27%)
3

(1.36%)
9

(4.09%)

현지지도 2 5 2 9

소 계
2

(0.91%)
5

(2.27%)
2

(0.91%)
9

(4.09%)

합 계
39

(17.73%)
102

(46.35%)
79

(35.92%)
22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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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2년제 의무교육 기사년도 유목별 기사 현황

가. 담론과 교육정책

담론과 교육정책 유형에 등장하는 핵심단어를 살펴본 결과, 북한당국이 12년제 

의무교육을 통해 강조하려는 방향은 ‘새 세기 교육혁명’과 ‘인재 강국’의 두 날개임

을 알 수 있다. 담론에서 강조하는 핵심단어는 새 세기 교육혁명, 중등일반교육,

당의 교육중시사상, 인재강국, 후대교육사업이다. 담론은 교육정책에38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정책 관련 기사는 2014년 13편, 2015년 19편, 2016편 7편에 

이른다. 보도 빈도수를 통해 12년제 의무교육 정책이 ‘새 세기 교육혁명(13편)’과 

‘인재강국(10편)’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북한당국은 “김정은 로작”을 통해 새 세기 혁명의 인재강국으로 나아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는 “우리의 모든 청소년 학생들을 강성국

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21세기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39 12년제 의무교육 관련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회의에서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

38 북한 당국의 교육정책은 “당과 국가에 의하여 실시”되는 ‘교육시책’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나
라의 교육시책들은 교육제도의 본질과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조
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광명백과사전(7):교육, 어학, 출판보도, p. 56.

39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우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가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로동

신문, 2014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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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토론 내용을 게재하면서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을 일떠세우기’를 강조하고 

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는 “중등일반교육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교육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려면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40 그리고 “인재양성의 질적 수준”을 높

이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보장하며 교육사업에 “국가적 투자”를 늘리겠다고 설

명한다. 중등일반교육 강화는 ‘평양제1중학교’를 본보기로 “수재교육을 비롯한 나

라의 전반적인 중등일반교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올려세우기 위한” 것으로 내

세운다. 그에 따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한 

혁명적학습기풍” 등으로 무장한 새 세대를 “김정은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선군시대의 역군으로, 강성국가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능력있는 인재”로 준비

시키겠다는 것이었다.41

나. 교육방법

교육방법 관련 기사는 2014년 8편, 2015년 22편, 2016편 21편으로 나타났는데 

연도별 차이점이 드러난다. 2014년은 교수방법을 탐구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교수방법을 탐구하여 교수 경연에 참가하거나 혁명교육을 통해 학교

의 영예를 높이는 이상적 부분을 강조했다.42 2015년 교수방법 특징은 현장 적용 

중심이다. 교편물을 제작하고 학교와 가정교육의 일체화를 이루기 위해 학부형을 

동원한다. 현실적이고 산 지식을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고, 교수방법 참관을 통

해 실력을 제고하거나 경쟁하게 했다. 새과정안을 집행하는데 있어 교수방법을 강

조했다.43 2016년은 실용적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교재연구토론을 진행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의 

집행정형총황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4년 9월 26일;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여 이 땅위에 교육의 나라, 인재 강국을 일떠세우자,” 로동신문, 2014년 9월 26일.
41 위의 신문, 2014년 9월 26일.
42 “교수방법과 교육의 질제고”–“앞날을 내다보며 중시한 문제–안주시 영웅안주고급중학교,”

로동신문, 2014년 9월 3일; “불멸의 존함을 모신 학교의 영예를–김정숙제1중학교에서,” 로
동신문, 2015년 9월 22일;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에게 쓸모있는 산지식을 배워주기 위하여 

서로의 지혜를 합쳐간다,” 로동신문, 2014년 11월 30일.
43 “실력제고를 위해 어디에 힘을 넣었는가?–원산시 영웅해안고등학교 일군들의 사업에서,” 로동

신문, 2015년 1월 27일; “교편물제작에 품을 들인 보람–만경대구역 광복소학교에서,” 로동신

문, 2015년 1월 27일;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다–원산제1중
학교에서,” 로동신문, 2015년 2월 13일; “기다려지는 학부형회의로 되기까지–김정숙제1중학

교에서,” 로동신문, 2015년 5월 2일; “교수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도를 탐구하고 있다,” 로동신

문, 2015년 6월 12일; “현실과 결부된 산지식을 가르칠 때–순천시 봉두초급중학교 일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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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교수안을 새롭게 작성하고, 평가기준 방법 개선 및 창조적 사색과 실천을 강

조했으며, 교수방법의 질을 높게 평가한 학교를 실력 있는 학교로 인정했다.44 교

수방법의 평가기준 개선은 학교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하여 설

치된 전자칠판과 컴퓨터 등의 교육 수단을 활용할 줄 아는 것이다. ‘구내망’을 통

하여 교원의 교수과정을 ‘교육수단리용정형에 대한 평가’를 하였지만 “학생들의 

실력제고에 실지 얼마만한 도움을 주었는가를 정확히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45 이유는 “국가망을 통하여 과학기

술전당에서 보내주는 교육발전추세자료들을 보면서 교원들의 시야가 더욱 넓어지

고 그에 따라 새 교수방법들로 날로 다양하게 창조”되기 때문이다. 매일 매일 달

라지는 교수방법으로 교원의 노력이 쉽지 않지만 ‘학생들의 실력제고로 이어지면 

더 바랄게 없다’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묘사한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성공은 교원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설명한다. 교원

은 “주체의 교육사상”을 기본으로 “사회주의교육학, 심리학, 전공과목교수법”을 

깊이 연구하여 “선군시대 교육 현실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과와 경험들을 적극 따

라배워 풍부한 교육방법론적자질과 능숙한 교육자적 수완”을 소유하는 것이다.46

또한, 지·덕·체 겸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실력을 갖춘 자’로 끊임없이 탐구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진제1중학교에서 실력이 좋

은 교원을 선발하여 1학년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서 “그들의 눈빛만 보고도 심리

상태를 알아맞힐 수 있는 교육자적경험을 풍부히”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설명한

다. 새로운 교수방법을 “교육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의 후대중시 사상을 

구현하는 사상교양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다.47 또한 교수방법을 탐구하여 혁명

교육을 잘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48 이렇게 교수방법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에

게 ‘새 교수방법등록증’과 ‘실험기구 및 교편물창안증’을 수여하기도 한다.49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5년 9월 15일; “교수참관과 실력경쟁,” 로동신문, 2015년 9월 18일;
“새 과정안집행에서 중시한 문제–온천군 온천초급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5년 11월 13일.

44 “실력있는 학교로 소문난 비결–안악군 양산고급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6년 1월 20일; “새
롭게 작성되는 교수안들–연산군 상곡고급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6년 3월 23일; “교재연

구토론을 심화시켜 거둔 성과–신의주교원대학부속 소학교에서,” 로동신문, 2016년 8월 9일;
“새롭게 착상하고 완강하게 실천하여–영웅혜산제1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6년 8월 9일.

45 “부단히 갱신되는 평가기준–선교구역 선교초급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6년 3월 23일.
46 “교수방법개선과 교육의 질제고,” 로동신문, 2014년 9월 3일.
47 “지식의 높이와 실력의 높이–청진제1중학교 일군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5년 8월 11일.
48 “불면의 존함을 모신 학교의 영예를–김정숙제1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4년 9월 22일.
49 “지덕체를 겸비한 미더운 역군들로–라선시 라선지구 3중영예의 붉은기 라진소학교,” 로동신

문, 2014년 9월 23일; “교육자의 높은 자질은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의 열매–모의수업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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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화·현대화 관련 기사는 2014년 1편, 2015년 2편, 2015년 6편으로 나

타났다. 교육 정보화·현대화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실습실, 실험 실습

실 등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묘사된다. 교양사업 관련 기사는 2014년 1편, 2015

년과 2016년 각각 2편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2015년은 도덕교양사업, 2016년은 

긍정강화교양사업과 계급교양사업이 등장했다.50

다. 교육사업

교육사업 관련 기사는 2014년 8편, 2015년 32편, 2016년 36편이다. 보도 기사 

빈도 중 교육조건과 환경개선 관련 기사가 높게 나타났다. 신문기사에서 ‘교육조

건과 환경개선’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 대한 의

지는 “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따를수 없는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자”는 당의 정책으

로 보인다.51 2014년 기사내용은 ‘당의 교육 중시 사상’을 받들어 학교에 실험실습

실과 연구실, 소학교를 새롭게 건설하거나 수리하고 학교관리사업으로 나무를 심

었다.52 특징적인 것은 학교 교직원 중심으로 교육조건과 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

진다는 점이었다.

2015년 기사는 현대적으로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새 세기의 요구이

며 인재 육성의 밑거름이라고 독려하면서 학교관리 사업으로 ‘야외학습터’를 만들

거나 나무를 심고, 산골학교와 창광유치원을 새롭게 건설했다고 전달한다.53 2015

여 해결된 문제–해주시 해청고급중학교 일군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5년 9월 18일.
50 “지덕체를 겸비한 미더운 역군들로–라선시 라선지구 3중영예의 붉은기 라진소학교에서,” 로

동신문, 2014년 9월 22일; “수첩은 작아도 얻는 것은 크다,” 로동신문, 2015년 2월 24일; “도
덕교양에 힘을 넣어–고성군 영웅고성초급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5년 9월 4일; “긍정적 

소행을 적극 내세워주어–평천구역 부흥초급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6년 7월 22일; “계급

교양사업에 힘을 넣어–원산시 명석소학교에서,” 로동신문, 2016년 8월 11일.
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의 

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4년 9월 26일.
52 “교육환경개선에 큰 힘을 넣어–신의주시 김금순초급중학교 교직원들,” 로동신문, 2014년 9

월 23일;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 벽동군 남중고급중학교 교직원들,” 로동신문, 2014년 11
월 22일; “새로 일떠선 소학교,” 로동신문, 2014년 10월 20일; “모교와 졸업반학생들의 나무심

기–평원군 영웅평원고급중학교에서,”로동신문, 2014년 11월 30일.
53 “야외학습터와 교육자의 모습–강계시 연풍소학교 교원들,” 로동신문, 2015년 2월 14일; “산

골학교들의 면모가 달라진다,” 로동신문, 2015년 3월 6일; “늘어가는 나무들, 커가는 마음들

–남포시 천리마구역 고창고급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5년 5월 10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자고 틀고 있다–장진군 장군고급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5년 9월 3일; “이런 고마운 품에 안겨 우리 후대들이 자란다–당의 은정속에 

새로 개건확장된 창광유치원을 돌아보며,” 로동신문, 2015년 9월 5일; “현대적인 교육조건과 

환경을 갖추어놓고–함흥제1중학교 일군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5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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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교육조건과 환경개선 사업은 2014년과 달리 학교 교원부터 기관이나 지역일군

까지 모두 역할을 부여 받는다는 점이었다. 이런 유형의 기사는 학산고급중학교 

건설을 위해 ‘학교건설지휘부’와 ‘형제산구역도시건설대’가 조직되어 학교건설을 

‘구역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구역안의 기관, 기업소들 후원단체들이 모두 발동”

되어 학교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를 제공하였다.54 또한 ‘외교단사업총국 일군들’은 

‘새 차’를 마련해주고, 야외운동장의 ‘고무깔판’을 깔아주거나 교직원과 학생을 위

한 식당을 건설할 때 ‘혼석’을 보내주고 “다기능화된 교실을 꾸리는 사업이 벌어질 

때에도 수십대의 액정텔레비죤을 성의껏 마련”하기도 한다.55 부민고급중학교 건

설을 돕는 ‘구역당 일군’은 초겨울 구역안의 모든 교사에게 ‘솜옷’ 공급 및 부부교

육자의 생활을 돌보거나 ‘교원살림집’을 장만해 주었다. 게다가 구역도서관에 “수

십대의 콤퓨터와 발동발전기”를 제공하였다.56 학교 명칭을 바꾸는 사업도 진행했

는데 강계시 강서고급중학교를 박금산고급중학교로 명명하며 영웅 반신상을 제막

했다.57

2016년 기사 내용은 ‘70일 전투’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일군과 학부

모 중심으로 북한당국의 교육 원칙인 ‘전당적·전국가적·전인민적’ 움직임이 나타

난다고 전한다. 함흥 초등·중등학교 및 숙천군 평화고급중학교, 평천구역 새마을 

유치원을 건설했고58 피해지역에 대동강구역 일군을 동원하여 교육조건을 보장하

54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은 인재육성의 튼튼한 밑거름–이들처럼 자기 단위의 교육사업을 전적

으로 책임지자–형제산구역 일군들의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5년 5월 4일.
55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 사회적 관심을–진정으로 도와주사–외교단사업총국 일군들,” 로동

신문, 2015년 5월 29일.
56 “교육사업을 자기 몫으로 틀어쥘 때–동흥산구역 당위원회 사업에서,” 로동신문, 2015년 6월 7일.
57 자강도인민보안관국 폭발물처리대 대장 박금산이 폭발물 처리과정에서 혁명동지를 구원하고 희

생된 것을 영웅화하여 박금산 모교에 반신상을 제막했다. “강계시 강서고급중학교를 박금산고

급중학교로 명명–영웅의 반신상 제막,” 로동신문, 2015년 12월 25일; 학교명에 붙여진 영웅

은 한국전쟁의 전쟁영웅이거나 ‘노력영웅’으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당과 수령에 대

한 충실성을 보인 인물이다. ‘영웅’을 많이 배출한 학교에 ‘영웅’ 칭호를 붙이기도 했다. 2003년 

영웅강계자산제1중학교에서 교사들이 영웅학습실을 마련하여 동료 출신 영웅 19명의 사진과 소

개판을 설치하고 300여점의 직관물을 부착하였다고 한다. 조정아, “김정일 시대의 북한 교육 정

책”, 아시아교육연구, 제5권 2호(2004), pp. 62∼63.
58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새로운 진전을–70일전투로 들끓는 여러 교육기관들에서,” 로동신문,
2016년 3월 11일;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 사업으

로–학교일이자 공장일이라는 관점에서–평남배수리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로동신문,
2016년 3월 27일; “모두가 학부형–함흥시 회상구역 수도오급중학교에서 만난 사람들,” 로동신

문, 2016년 3월 27일; “숙천국 평화고급중학교 훌륭히 개건,” 로동신문, 2016년 4월 26일; “최
상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갖춘 본보기, 표준으로,” 로동신문, 2016년 7월 29일; “사랑의 ‘왕차’가 

왔다–평천구역 새마을유치원에서,” 로동신문, 2016년 9월 1일; “함흥초등학원, 중등학원 개건 

공사를 힘있게–함경남도에서,” 로동신문, 2016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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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애국사업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피해복구 지역 교육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김

정은은 “전국적으로 피해복구지역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교구비품과 학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여 “온 나라에 지원 열풍”을 일으켰다고 설명한다.

또한 피해지역 학생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불러 위로한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피해복구지역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위원회·체육성의 책임일군’은 교육

사업에 필요한 교육설비, 체육기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59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있어 부족한 학교를 건설하는 방침에 따라 2015년에 

두 개 분교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학교를 건설했다고 관련기사

에서 언급한다. 남포시와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에서 초등·중등학원 건설

을 빠른 속도로 진척하거나 추진하는 한편 평양 은정구역 위성소학교도 세웠다고 

전했다. 평양중등학원 준공식 이후에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주체사상 연구조

직 대표단을 참관하게 했다는 소식도 나온다.60

분교 사업은 의무교육을 전 지역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군(郡)단위와 1

명의 학생이 있는 곳에도 분교를 세우고 교원을 배치하여 배움이 이루어진다고 

묘사한다.61 분교는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이 비껴”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

다고 강조한다. 책임 대상으로 학부형, ‘군일군들’, ‘광산종업원들’, ‘농장마을사람’

등을 언급한다.62 후대교육은 새 세대를 키우는 것임을 강조하며 후원기금을 거두

거나 후원단체를 조직하고 후대를 키우는 것이 혁명가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다.63

59 “교육부분을 적극 도와주는 것은 조국의 래일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피해지역 교육조건보장

을 중차대한 사업으로,” 로동신문, 2016년 10월 28일.
60 “두개의 분교를 새로 건설–승호군의 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 로동신문, 2015년 11월 30일;
“초등, 중등학원건설 빠른 속도로 진척–남포시에서,” 로동신문, 2016년 7월 2일; “신의주초등

학원, 중등학원건설 적극 추진–평안북도에서,” 로동신문, 2016년 7월 3일; “행복의 웃음넘치

는 수영장–은정구역 위성소학교에서,”로동신문, 2016년 7월 13일; “중등교육환경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건설된 원아들의 행복의 요람–평양중등학원 준공식 진행,” 로동신문, 2016
년 7월 19일; “초등학원, 중등학원 건설 본격적으로 추진–자강도에서,” 로동신문, 2016년 8월 

1일; “초등학원건설 힘있게 추진–황해북도에서,” 로동신문, 2016년 8월 3일; “청진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 마감단계–함경북도에서,” 로동신문, 2016년 8월 12일; “초등학원, 중등학원건설

을 본격적으로–평안북도. 황해남도에서,” 로동신문, 2016년 8월 21일; “주조 외교 및 국제기

구대표들 평양중등학원 참관,” 로동신문, 2016년 9월 2일;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들 평양

중등학원 참관,” 로동신문, 2016년 9월 8일.
61 “분교의 종소리 더 높이 울려가리,” 로동신문, 2014년 9월 7일; “백두산기슭에 새 분교가 훌륭

히 꾸려졌다,” 로동신문, 2015년 10월 12일; “한명의 학생을 위해서도 학교가 있고 교원이 있

는 나라–신의주교원대학부속 소학교 수운도분교를 찾아서,” 로동신문, 2016년 9월 5일; “간
석지마을에서 울리는 배움의 종소리–문덕군 화풍고급중학교 화풍분교를 찾아서,” 로동신문,
2016년 9월 10일.

62 “분교는 작아도 학부형은 수백명,” 로동신문, 2015년 3월 21일.
63 “후대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로동신문, 2014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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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내용에 분교를 위해 ‘통학버스와 통학 배’ 등을 운

영한다고 언급했다.64 분석에 포함된 기사에는 대중교통이 없지만 “꿈을 싣고 달

리는 통학뻐스”(로동신문, 2016년 3월 27일.) 기사를 통해 연산군 대군리 학생

에게 학교를 오고가는 길에 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라. 대중운동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대중운동은 교육사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이 

관련 기사에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김정은은 “중앙과 지방의 당, 국가 경제기관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와 발걸음을 같이하여야 하겠습니다”

라고 강조하며65 ‘온 나라가 교육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고 ‘전당적·전국가적·전인

민적’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강계제1중학교를 방문했던 일군은 

학생이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를 학교에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학교에 컴퓨

터 10대를 기증한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실습실은 하나 밖에 없고 수업에서 “콤퓨

터리용율은 교육내용의 개선과 함께 높아”지는데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군’은 학생의 문제점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학생들의 부모, 학부형”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묘사한다.66 대중운동은 학교 교직원, 기관과 지역일군들,

학부모가 함께 동참하여 학교를 건설하거나 교육 시설을 개건하고 지역 내 학교

를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주인’이며67 “모두가 학부형이 되자”는68 구호를 제시한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 받들어 새겨가는 헌신의 자욱–조선교육후원기금 일군들의 소행을 두

고,” 로동신문, 2015년 4월 4일; “학교가 자랑하는 <우리 후원단체>–신의주시직관선전사 일

군들과 종업원들,” 로동신문, 2015년 5월 4일; “후대들을 키우는 혁명가의 본분을 지켜–평양

시안의 교육자들,” 로동신문, 2015년 12월 9일; “인재후비양성을 위한 지름길–만경대구역 광

명고급중학교에서,” 로동신문, 2016년 5월 20일.
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로

동신문, 2012년 9월 26일.
65 “교육사업을 중요한 국사로 내세우고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자,”

로동신문, 2015년 3월 21일.
66 “당의 뜻을 받들어 온 나라가 교육사업을 힘있게 떠밀어주자–참된 주인은 언제나 만족을 모르

다,” 로동신문, 2014년 10월 27일.
67 “교육사업을 자기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강원도 일군들,” 로동신문, 2015년 2월 9일;
“이들처럼 교육사업의 진정한 주인이 되자–대동강구역 일군들의 사업경험을 놓고,” 로동신문,
2015년 10월 27일; “이들처럼 교육사업의 진정한 주인이 되자–관산국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로동신문, 2015년 11월 24일; “학교사업을 책임된 주인된 자각–사리원시 정방협동농장에

서,” 로동신문, 201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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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 위한 집단적인 

가치를 공유하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마. 정령

북한당국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충실하며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

제’ 관철로 혁명적인 인재로 키우는 학교에 3중영예의 붉은기,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해 왔다.69 2014년에서 2016년까지 8번에 걸쳐 3중영예의 

붉은기는 3개 학교, 2중영예의 붉은기는 9개 학교, 영예의 붉은기는 20개 학교에 

수여했다. 북한당국은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제1중학교 중심의 수재교육 

모범을 따라 중등일반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또

한 각 학교가 ‘자기 힘’으로 학교의 교육시설과 환경을 새롭게 만들고 교수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북한당국은 각 지역과 학교,

학급 단위 경쟁력 강화를 독려하면서 ‘붉은기 수여’ 보상을 통해 학교 교육 정상화

를 이룩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68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이런 일군들을 부른다,” 로동신문, 2015년 4월 1일.
69 “모범적인 학교들에 3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4년 

9월 7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5년 4월 19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5년 

6월 19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3중영예의 붉은기,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5년 8월 26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2중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5년 10월 17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

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6년 1월 18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요함에 대하

여,” 로동신문, 2016년 2월 16일; “평성시 중덕소학교에 2중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6년 5월 17일; ‘붉은기’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 기치, 붉은 색 깃

발은 신호, 장식 등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지만 사회정치적으로 단순한 붉은색의 

깃발이 아닌 혁명과 해방투쟁의 상징을 의미한다. 붉은기사상은 아무리 어려운 과업이라도 자기 

힘으로 해내야 한다는 정신이다.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12)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p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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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붉은기 수여 학교 현황

3중 영예의 붉은기 2중 영예의 붉은기 영예의 붉은기

2014년
-라선시 라선지구 

라진소학교

-신의주시 신남고급중학교 

-룡림군 룡림고급중학교

2015년
-평천구역 봉학소학교

-평성시 덕성소학교

-라선지구 역전소학교

-순안구역 재경고급중학교

-해주시 부용초급중학교

-사리원시 대성소학교

-청진시 수남구역 어항소학교

-라선시 제1중학교

-봉천군 화촌고급중학교

-수안군 금화소학교

-신의주시 광복고급중학교

-동림군 동림소학교

-사리원시 구천고급중학교

-신평군 창평고급중학교

-허천군 상농소학교

-혜산시 혜화소학교

-연안군 연안소학교

-사리원시 김성포고급중학교

-함주군 붉은별고급중학교

-강계시 서산소학교

-명천군 명천초급중학교

-사리원시 신양초급중학교

-연탄군 연탄고급중학교

-함흥시 사포구역 사포소학교

2016년 - 평덕시 중덕소학교

-신의주시 남하소학교

-은파군 광명고급중학교

-동림군 마성고급중학교

-성간군 수침초급중학교

바. 현지지도

북한당국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현지지도를 다닌 학교를 소개하면서 학교 교육

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70 김정은 또한 2016년 평양

중등학원 건설과정에 현지 지도를 통해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에 국가적으로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보도를 통해 보여준다.71

70 “사연깊은 옥잠화에 비낀 지극한 마음, 안주시 영웅안주고급중학교 교직원, 학생들,” 로동신문,
2014년 12월 14일; “그리움으로 설레이는 교정–개성시 3중 영예의 붉은기 선죽고급중학교에

서,” 로동신문, 2015년 4월 12일.
7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중등학원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로동신문, 2016

년 7월 3일; “원아들의 행복의 웃음소리와 더불어 조국강산이 더욱 밝아진다–경애하는 원수님

의 현지지도를 받은 평양중등학원에서,” 로동신문, 2016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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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김정은 집권 초반인 2012년 9월 25일에 북한당국은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법령을 제정했지만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걸렸던 것

으로 나타난다. 2014년 신학기 시작 시점부터 실시한다고 선언해 놓았지만 그 당

시에 북한 전역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증거로 2017년 4월 1일부터 조

선중앙통신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전면 시행을 선언하고 로동신문 4월 

2일자 기사에서 이 일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거둔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라

고 강조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진이 이 논문을 통해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로동신문 수록 기사에서 북한의 12년제 의

무교육 관련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북한당국이 교육제도 개

편을 실제로 시행하기 시작한 이후 전면적 시행에 돌입하기 전 단계까지 초창기

에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했다고 하겠다. 연구진은 실제로 로동신문 수록 기사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 양상과 행간에 숨은 의미를 분석하였다.

물론 이 작업을 통해 연구진이 앞서 들어가는 글에 제시해 둔 의문점을 완벽하

게 해소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북한당국이 이른바 공간(公刊) 자료로 발행하는 

신문과 잡지를 필두로 하는 문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걸림돌로 작

동한다. 북한학 연구집단 내에서도 소위 원전(原典) 자료 활용에 논란이 있다. 북

한당국이 발행하는 자료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그런 문서에 나온 내용을 분석하

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혹이 힘을 발휘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연구진은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북한당국

의 공간 자료가 지닌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2년 이상 로동신문 기사 내용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나름의 대비책을 통해 그 사회 내부의 작동원리를 이

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는 원천으로 활용하는 길을 제시했다. 이 논문에서 관

련 기사를 분석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당국의 12년제 의무교육 목표는 ‘새 세기 혁명’과 ‘인재 강국’으로 나

타난다. 새 세기 혁명을 통해 인재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는 뜻이

다. 이 말은 곧 북한 당국이 제시하는 전인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사회주의 

교육 강국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인재상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 의무교육제도 시행을 위한 교육방법은 교수방법과 교수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제도 초기에는 교수방법을 탐구하거나 혁명교육 등의 

이상적인 부분에서 교편물 제작과 ‘산 지식’ 전달을 위한 현장 중심으로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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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독려한다. 그 이후 실용적인 교수방법으로 교재 연구 토론 진행 및 교수안을 

새로 작성하고 평가 기준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원의 자질은 정치

사상성과 탐구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의 정보화와 현대화를 위해 컴퓨터

와 실험 실습실 등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다.

셋째, 의무교육제도 교육사업에서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 힘쓰는 것으로 나타

났다. 새롭게 실습실을 만들거나 컴퓨터를 설치하고, 학교 관리 사업을 진행하면

서 소학교와 분교, 초등·중등학원을 새로 건설함으로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물

리적인 교육환경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12년제 의무교육제도 법령을 살펴보

면 ‘국가적 투자’를 하겠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로동신문 기사를 통해 국가적인 

투자 부분에서 재정적인 지원보다 현지지도를 통한 최고지도자의 관심과 학교 교

원, 기관과 지역일군들, 학부모의 각 지역 내 학교를 책임지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을 강조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당국은 결국 고난의 행군으로 무너진 학교 교육의 시스템을 12년제 의무교

육의 “전국가적·전인민적·전사회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학

교 교육의 정상화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재 양성은 국가의 중요한 과

제인데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북한이 강조하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양성을 통하여 국가 체제의 견고함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엿볼 수 있다.

2017년은 김정은 정권이 12년제 의무교육제도 법령 제정 후 5년차에 접어들었

다. 의무교육법령 제정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당국은 교육방법과 교육환경 개

선을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당국의 독려로 학교 건

설 사업이 증가하고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 교육 제도 시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 교원과 기관·지역 일군들, 학부모의 대중 동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강조하는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 자체가 북한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 접수: 4월 25일 ■ 심사: 5월 15일 ■ 채택: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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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North Korea’s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from Rodong Newspaper

Seok-Hyang Kim & Kyung-Me Kim

Since the initial days of the regim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taken a 
special interest to their public education system, as it was seen as a powerful means of 
maintaining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system that was in place. Given its importance, 
the educational system remained a largely unchanging constant much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However, starting from the reign of Kim Jong Eun in 2012,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dded an extra year to their compulsory educational system. This 
paper seeks to address the impact that this change in educational system has had on the 
daily lives of North Korean people, as well as to understand Kim Jong Eun’s motivation 
behind the implementation of this change. To delve into these questions, this paper has 
analyzed articles regarding this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ystem from the Rodong 
Newspaper. These articles were all printed between the dates of September 1, 2014 and 
October 31, 2016. Through this analysis, this paper has concluded that there are two goals 
of the new compulsory education system: to create a “New Century Revolution” and to 
create a “Powerhouse of Talent”. Additionally, analysis shows that the system encouraged 
a change in teaching methodology to increase North Korea’s quality of education. While 
the implementation of stronger teaching methodology and longer academic periods can be 
beneficial to North Korean students, the sudden and mass mobilization of this change in 
the educational system could also be seen as an extra burden for the families of North 
Korea. 

Key Words: 11-Year Compulsory Education, 12-Year Compulsory Education, North 
Korean Education, Rodong Sinmunn (Newspaper), Era of Kim Jong 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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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정전집, ‘현대조선문학선집’ 연구 서설:

1980년대 중반 이후 현대조선문학선집(1∼53)
(1987∼2011)을 중심으로

남  원  진*1

Ⅰ. 서론 Ⅲ. ‘고급문화상품’과 ‘정치선전물’:

Ⅱ. 근접성의 원리에 따른 동심원 구조: 남북의 정전집, 문화정치적 기획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 Ⅳ. 결론

(1987～2011)     

국문요약

우리는북조선이 ‘가장격리되고불가사의한국
가’나 ‘비이성적인국가’라고상상할지도모른다. 하
지만북조선은비이성적인국가나수수께끼같은존
재도아니며그랬던적도없었다. 또한북조선문학
도마찬가지이다. 이러하듯, 현시점에서우리는미
디어에서 배포되고 상식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객관적 ‘실물’을 갖고 북조선, 또는 북조선
문학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은 ‘프롤레타리

아문학’의작가인리기영등을중심으로재구성했지
만, 이광수등과같은 ‘부르주아문학’ 작가로분류됐
던많은작가들도복원됐다. 이선집의재창조와전
유작업에서는 ‘계몽기문학’에서 ‘1940년대전반기
문학’까지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등을재배치했
을뿐만아니라김일성등이 ‘창작’한것으로호명된
‘혁명가요’들을중심으로배치됐다. 이는 ‘민족문화
유산’이라는관점에서 ‘항일혁명문학’을핵으로, ‘프
롤레타리아문학’과 ‘부르주아문학’을 서열화하고자
한 ‘주체문학론’의 자장에서, 조선문학의 지형도를
재구성또는재창조하고자했던것이다. 즉, 이선집
은김일성이 ‘창작’한것으로말해진 ‘항일혁명문학’
을중심핵으로근접성의원리를따른동심원구조를
가진기획이다.(항일혁명문학 - 프롤레타리아문학-

부르주아문학) 또한이선집은역사와문학의상동
성을드러낸강력한증표이다. 이는북조선의역사
와문학이빚어낸강력한정치적욕망또는열망을
표출한증좌이다. 따라서 ‘현대조선문학선집(해방전
편)’이주체문예론의관점에서, 각작품에새로운의
미를발굴하여재배치한문화정치적기획임은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남한의 ‘현대문학전집’이 자본주의체제의

‘고급문화상품’이듯, 북조선의 ‘현대조선문학선집’
은사회주의체제하의 ‘정치선전물’이다. 이는자본
주의나사회주의체제에따라서로다른방식으로
정전집을재구성했다는 사실, 또는 그러한 욕망이
발현됐다는것이다. 하지만근대문학의관점에서는
큰차이가없다는것도사실이다. 그리고지금의현
실에서, 북조선문학연구는남북문학이라는타자
의시선을넘어선새로운방향성또는가능성을발
견할수있게할지도모른다. 여기서도주체의주관
성을넘어주체와타자를아우르고만나는자기상
대화의 논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주제어: ‘현대조선문학선집’ 정전, 정전화, 북조선식
정전, 문화정치적 기획

*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교수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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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북한은 종종 세계에서 가장 격리되고 불가사의한 곳 중 하나라고 일컬어진다.
그 나라의 권력집단이 바깥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사회를 격리시키고 주민들이 

다른 삶의 방식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애쓰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지

도층이 2천4백만 주민들에게 줄곧 불가사의한 모습으로 보이려 노력한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 그러나 실제로 북한 정치체제에는 미스터리

가 없다. 북한이란 국가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아니며 그랬던 적도 없다.1

북조선은 어떤 국가일까?2 아마도, 우리는 북조선이 ‘가장 격리되고 불가사의한 

국가’나 ‘비이성적인 국가’라고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북조선의 지배권력

이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사회를 격리시키고 인민들이 다른 사람의 방식을 발견하

지 못하도록 노력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흔히 미디어에서 무한반복하듯, 북조

선이 예측불가능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를 범하는 집단으로 인지되기 때문이

기도 하다. 하지만 북조선은 비이성적인 국가도 수수께끼 같은 존재도 아니며 그

랬던 적도 없었다. 또한 북조선 문학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미디

어에서 배포되고 상식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객관적 ‘실체’를 갖고 북조

선을 연구할 필요가 제기된다.3 또한 북조선 문학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1 권헌익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서울: 창비, 2013), p. 9.
2 이 글에서 널리 사용하는 ‘북한’ 대신 ‘북조선’이라 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라는 용어는 

북쪽에서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이란 용어는 

‘북한’을 타자화함으로써 주체의 자기동일성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 또는 주체의 척도에 맞게 

타자를 재단하는 남한 중심주의의 함정에 매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조선’이라 쓰는 이유는 

‘북한’이라는 용어 속에 잠재한 남한 중심주의적 시각이나 이에 대한 무감각한 현상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한 것이다. 남원진, “북조선 문학의 연구와 자료의 현황,” 이야기의 힘과 근

대 미달의 양식 (서울: 경진, 2011), pp. 57～59.
3 북조선이란 나라를 언급할 때 평범한 일반인이라면 무엇을 상상할까? 미디어에서 반복되는 문구

들, ‘미친 국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스탈린주의 정권’, ‘벼랑 끝 핵전술’ 등을 비롯한 관형구들

이 북조선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지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비이성적인 국가’라는 것이다. 그 

행동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고 상식을 벗어나 있으며, 심지어 물리학의 법칙까지도 거스르는 국

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형구들은 대부분 틀린 것이다. 북조선은 비이성적인 국가가 아니

다.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반증일 

것이다. 북조선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정치학 화석이며, 오래 전에 흘러간 시대의 유물이다. 또
한 북조선은 분단과 함께 ‘어떤 이미지의 형식’을 점차로 갖게 되는데, 가령 뉴스 영화나 TV 스

크린에서 ‘발을 뻗쳐 걷는 기계화된 신체의 이미지’와 같은 ‘현재의 위협적인 이미지’, 즉 ‘검열이 

강화된 국가주도 매체’에서 나타나는 이런 위협적인 이미지의 반복 자체가 북조선으로부터 ‘지리

적 접근성과 시간적 운동’을 빼앗고 있다. A. Lankov, 김수빈 역, 리얼 노스 코리아 (서울: 개
마고원, 2013), p. 13; Theodore Hughes, 나병철 역, 냉전시대 한국의 문학과 영화 (서울: 소
명출판, 2013), p.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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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은 주민들로 하여금 외국의 매체는 물론이고 과거의 북한 공식 매체

로부터도 격리시키고자 노력을 다했다. 북한의 모든 정기간행물과 사회적·정
치적 주제를 다룬 상당수의 발행물들이 주기적으로 도서관의 열람실에서 특

별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졌다. 정기간행물의 이

동은 자동으로 이루어졌고, 신문의 경우에는 10～15년 이전의 모든 신문들이 

일반에 비공개 처리되었다. 북한 정권의 정책 변화를 주민들이 눈치채지 못하

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북한 정부는 1940년
대에 위대한 소련군과 스탈린 동지에게 바치곤 했던 찬사를 주민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또한 1960년대 초 북한의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소련식 수정

주의’를 비판한 장광설이 알려지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4

북조선의 대표 작가는 누구일까? 이에 대한 답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손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위에서 보듯, 남북의 연구자들이 북조선에서 발

행된 정기간행물과 발행물들을 손쉽게 접근할 방법은 없다. 북조선에서도 그러하

듯, 남한에서도 북조선 자료는 ‘특수자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북조선에서 생산된 저작들은 매우 불투명하다.

또한 국내외에 산재한 자료 수집의 한계 때문에, 북조선 문학 연구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무한반복되는 특징까지도 있다. 이런 북조선 문학 연구에 따른 고충 때문

에, 필자는 매우 번잡해 보이지만 최대한 기본 자료를 제시하려고도 한다.5

이 글의 중심과제인 북조선 정전 연구도 북조선 문학의 실상을, 만들어진 ‘이미

지’가 아닌 객관적 ‘실물’을 통해서 발굴하는 작업이다. 이는 북조선의 정전집, ‘현

대조선문학선집’의 편찬처럼, 북조선 문학계에서 각 시기별로 행해진 조선문학의 

재창조 작업을 확인하는 일이다. 특히, 북조선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의 정전화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가장 방대한 분량의 ‘현대조선문학선집’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

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북조선의 모든 출판이 엄격한 검열체계 아래 

국가가 선점 또는 전유하는 상황이기에 그러하다.6

4 A. Lankov, 위의 책, pp. 78～79.
5 남원진, “북조선 소설 연구를 위한 제언 - 원본 수집과 공동 연구의 필요성,” 돈암어문학, 제26
집 (2013), pp. 39～41.
6 조선작가동맹 작가였던 최진이의 증언에 따르면, 북조선의 검열체계는 다음과 같다. 북조선에서

는 ‘작가동맹 심의(국가심의)와 출판검열’이 있다. 조선작가동맹 심의는 심의요강에 따라 한다.
심의요강은 수십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조항은 교시, 말씀을 적을 때 존칭사, 즉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라는 문장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김일성 김정일 ‘존함’ 활자는 

일반 활자보다 큰 활자로 인쇄해야 한다 등이다. 일반 요강으로써는 “문학작품에서 삼각련애를 

다루지 말라”, “교원들의 애정을 소설에서 묘사하지 말라”, “불교의 상징인 련꽃을 문학작품에서 

형상하지 말라” 등이다. 분과 내 작가들은 창작한 작품을 국가 심의에서 먼저 통과해야 한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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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의 ‘현대조선문학선집’ 편찬은 조선문학에 대한 회고와 선별을 공식화하

고 이를 제도화하는 작업에 해당된다. 특히 식민지 시대, 출판 자본의 영향 아래 

생성된 문학의 시장적 가치에 따라 ‘조선문학전집’이 발간되었던 것에 비해,7 북조

선의 이 선집은 국가 권력의 지배 아래 문학의 정치적 가치에 따라 ‘현대조선문학

선집’이 출판되었다. 이런 선집의 호출은 각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부착시키는 재

해석의 작업인데, 이는 조선문학을 새롭게 배치해내는 문화정치적 기획인 셈이다.8

<표 1> ‘현대조선문학선집’

1950～1960년대 ‘현대조선문학선집’

현대조선문학선집

편찬위원회
현대조선문학선집(1～16) 1957～1961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

리인직(외) 현대조선문학선집(1～53) 1987～2011
미확인 현대조선문학선집(44) 미출판(추정)

‘해방후편’ ‘현대조선문학선집’

한설야(외) 현대조선문학선집(54～79) 2011～2016
미확인 현대조선문학선집(62～64) 미출판(추정)
미확인 현대조선문학선집(72) 미출판(추정)
미확인 현대조선문학선집(77～78) 미출판(추정)

근대문학과 현대문학을 아우른 북조선 작품집, 현대조선문학선집(1～16)
(1957～1961)과 현대조선문학선집(1～79)(1987～2016)은 단편적인 언급이나 

부분적으로 검토된 적이 있으나 본격적으로 연구된 적은 없다. 즉, 이에 대한 검토

는 오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나 김성수 등의 단편적인 언급이나 남원진의 ‘현대

표하려는 원고에 심의실 인증 도장을 받은 후 출판사 편집부에 투고해야 한다. 출판 검열의 경우,
출판사(담당편집원)는 일체 출판물을 발행하기 전에 모든 원고에 대해 출판검열을 받아야 한다.
출판검열의 주목표는 출판하려는 원고의 내용이나 표현에 김일성, 김정일 권위와 사회주의 제도

에 손상을 주는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골라내는 것이다. 출판검열은 전문성보다 정치적 안목

이 더 우선시된다. 출판검열에서 통과되지 못한 원고는 절대로 출판될 수 없다. 최진이, “작가와 

조선작가동맹,” 임진강, 9호 (2010), p. 163; 최진이, “북한의 작가와 ‘조선작가동맹’,” 이상숙 

외, 북한시학의 형성과 사회주의 문학 (서울: 소명출판, 2013), pp. 502～503.
7 1938년 조선일보출판부는 전 7권으로 구성된 ‘현대조선문학전집’을 4×6판 호화 양장본으로 출판

했다. 이 ‘현대조선문학전집’은 시가집 1권, 단편소설집 3권, 수필기행집 1권, 평론집 1권, 희곡집 

1권으로 편집된, 문학장르를 중심으로 구분한 전집이었다. 이 전집은 작가별 기획으로 편찬하지 

않고 장르별로 편집하여 조선문학의 전체적 지형도를 담아내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며, ‘조선문단 

총집필, 20년래 조선문학의 총수확’이라는 찬사가 덧붙인 식민지 최대의 문학전집이었다. 박숙자,
속물 교양의 탄생 (서울: 푸른역사, 2012), p. 216.
8 위의 책, pp. 2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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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문학선집’을 점검한 연구 서설과 유문선의 성과물인 ‘1920～30년대 시선’을 

중심으로 북조선의 문학사 인식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 등이 있다.9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대로 연구된 적이 없는 ‘현대조선문학선집’과 같은 객관

적 텍스트를 통해서 북조선의 정전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

은 유일한 조선문학 정전집의 특권을 부여받은 ‘현대조선문학선집’의 편찬을 중심

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현재 북조선의 ‘현대조선문학선집’은 700여 명의 작가와 

5,000여 편의 작품이 수록된 80여 권 규모의 작품집이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출판된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은 각 시

기별 조선문학의 새로운 의미를 발굴하여 재배치한 정전집이다. 이 선집의 조선문

학에 대한 선별 작업은 북조선 ‘문예총’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리기영, 한설

야 등을 중심으로 ‘현대조선문학’을 정리했다. 하지만, 해방기 핵심적인 이론분자

였던 안막, 안함광 등의 여러 평론가들이 배제됐고, 1950년대 대표 작가로 호출된 

윤세중, 황건 등의 많은 작가들이 미정리 상태로 남았다. 또한 이 선집은 작가 선

집도 포함하여, 각 장르를 중심으로 조선문단 전체의 지형도를 그린 문화정치적 

기획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북조선 문학계의 복잡한 논쟁 과정에서 조선문학의 정

리 작업은 중단됐다.10 결국 1950～60년대 출판된 이 선집은 미완성본인 셈이다.

정전 형성의 역사는 일종의 음모, 즉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집

단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나, 그 작품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지 않는 자들의 작품을 암암리에 혹은 고의적으로 억압

하려는 시도로서 나타날 것이다.11

북조선의 정전은 무엇일까? 먼저, 정전(Canon)이란 첫째, 공적인 가치나 규범

을 창출하고 둘째, 정통과 이단의 합법화된 기준을 제시하며 셋째, 지배 이데올로

기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문헌일 것이다. 특히, 정치적 의미에서 정전은 확립된 또

9大村益夫, “북한의 문학선집 출판현황,” 한길문학, 2호 (1990); 김성수, “북한학계의 우리문학

사 연구 개관,” 민족문학사연구소,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1); 유문

선, “최근 북한 근대문학사 인식의 변화: 현대조선문학선집(1987～ )의 ‘1920～30년대 시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35호 (2007); 남원진, “북조선 문학예술 연구의 동향과 첨언”,
반교어문연구, 제41집 (2015); 남원진, “북조선 정전, 그리고 문화정치적 기획 (1): ‘현대조선문

학선집’ 연구 서설,” 통일인문학, 제67집 (2016).
10 남원진, “북조선 문학예술 연구의 동향과 첨언,” pp. 176～183; 남원진, “북조선 정전, 그리고 

문화정치적 기획 (1),” pp. 112～133.
11 John Guillory, 박찬부 역, “정전(正典),” F. Lentricchia, T. McLaughlin 편, 정정호 외 역, 문

학연구를 위한 비평용어 (서울: 한신문화사, 1994), pp. 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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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력한 제도나 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문헌을 말한다.12 그러면 북조선의 대표

적 정전집은 어떤 것일까? 이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 ‘현대조선문학의 우수한 

작품들을 총 집대성한’ 현대조선문학선집(1957～1961)과 1980년대 중반 이후 

‘새로 많이 발굴보충된’ 문학작품들을 수록한 현대조선문학선집(1987～2016)일 

것이다.13 이 선집은 북조선의 대표적 정전을 선별한 작품집이다.

이 ‘현대조선문학선집’은 북조선에서 공적인 가치나 규범을 창출할 수 있는 정

전으로 호출되면서 유포된 작품집이다. 이에 따라 ‘현대조선문학선집’에 호출된 

작품들은 ‘북조선식 정전’이라 할 수 있다. 즉, ‘북조선식 판본’은 국가이데올로기

를 반영한 북조선식 정전이며, 아마도 ‘현대조선문학선집’은 북조선이 선점하고 

전유하여 유통한 정전집에 해당될 것이다. 이 선집에 호명된 작품들은 특권적 권

위를 부여받는 한편, 서열화에 직면하는 역설을 맞는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권

위가 부여되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서열화될까?

이 글의 중심대상인 1980년대 중반 이후 호출된 현대조선문학선집(1～79)
(1987～2016)은 어떨까? 이 글에서는 이 선집이 워낙 방대한 분량이라서,14 일명 

‘해방전편’에 해당하는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을 중심으로 논

의를 전개할 것이며, 또한 남한의 대표적 정전집과도 비교해 볼 것이다. 이를 통

해, 어떤 작가나 작품들이 호출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남북의 정전집을 확인해보

고자 한다. 그리고 ‘남북의 정전집의 원리는 무엇일까’를 검토하는 한편, 특권적 

권위나 서열화, 국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다만 방대한 분량과 

선집 구성의 차별성 때문에, 이 선집의 전체적인 틀만을 제시하고자 한다.15

12 위의 책, pp. 303～305; Haruo Shirane, “창조된 고전: 정전 형성의 패러다임과 비평적 전망,”
Haruo Shirane, 鈴木登美, 왕숙영 역, 창조된 고전 (서울: 소명출판, 2002), p. 18.

13 “≪현대조선문학선집≫,” 문학신문 29호, 1957년 6월 20일; 정원길, “깨끗한 량심에는 인생의 

봄만 있다: ≪현대조선문학선집≫을 편찬하고있는 작가 류희정동무에 대한 이야기,” 문학신문

 1898호, 2004년 8월 21일.
14 1950년대 중반 이후 발간된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에는 작가 66명, 작품 902

편이 실려 있고, 1980년 중반 이후 발행된 일명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
011)에는 작가 614명, 작품 3,834편이 수록되어 있고, 일명 ‘해방후편’ 현대조선문학선집(54～7
9)(2011～2016)에는 작가 107명, 작품 384편이 선별되어 있다. 단 작가나 작품 수는 미발행인 

‘해방전편’인 ‘현대조선문학선집(44)’과 ‘해방후편’인 ‘현대조선문학선집(62～64, 72, 77～78)’은 

제외된 것이다.(북조선 조선문학예술년감(1998)(문학예술종합출판사(1999. 11. 30))에서 조
선문학예술년감(2014)(문학예술출판사(2015. 9. 25))까지 도서출판 목록에서는 ‘현대조선문학

선집(44), (62～64, 72, 77～78)’의 출판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15 이 글 북조선 정전집, ‘현대조선문학선집’ 연구 서설 은 1950～60년대 정전집 현대조선문학선

집(1～16)(1957～1961)과 1980년대 중반 이후 정전집 현대조선문학선집(1～79)(1987～201
6)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방대한 분량이나 선집 구성의 차별성 때문에, 1950～60년대 

선집과 1980년대 중반 이후 선집으로 나누어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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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접성의 원리에 따른 동심원 구조: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
≪현대조선문학선집≫에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로 개화발전한 문학의 성과를 기본으로 하면서 1900년대 계몽기문학으로

부터 시작하여 편찬하게 된다.
새롭게 편찬되는 ≪현대조선문학선집≫에는 소설, 시문학뿐아니라 희곡, 영화

문학, 가극대본, 평론, 예술적산문, 아동문학 등 다양한 문학종류들로 구성되

며 그 규모는 100권 정도이다.16

우리 나라 문학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문학유산을 길이 빛내이도록 하기 위하여 ≪현대조선문학선집≫을 편찬

발행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17

주체문예이론의 일시적인 ‘해빙기’에 해당하는 1980년대 후반, 현대조선문학선

집 편찬위원회는 ‘1900년대 계몽기 문학’부터 ‘소설, 시문학, 희곡, 영화문학, 가극

대본, 평론, 예술적 산문, 아동문학’ 등의 갈래로 구성된 ‘100권 정도’의 규모로 ‘현

대조선문학선집’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18 또한 현대조선문학선집은 김

정일의 과업 제시에 따라 편찬 발행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이 선집의 ‘정

리’나 ‘재창조’ 작업에서는 가극대본이나 영화문학은 수록되지 않았고, 또한 이 선

집은 100권에 못 미치는 70여 권이 현재까지 출판되었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주

체문예론의 ‘해빙기’를 지나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정치적 극한상황이나 ‘선

군정치’로 불리는 군대 중심의 상황에서 ‘현대조선문학선집’ 발간이 탄력받지 못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1980년대 중반 이후 발행된 현대조선문학선집(1～79)(1987～2016)
에는 어떤 작가를 호명했을까? 이 선집에는 700여 명의 작가와 4,000여 편의 작품

이 호출된 방대한 규모의 작품집이다. 그리고 일명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

(1～53)(1987～2011)은 600여 명의 작가와 3,000여 편의 작품이 선별된다.

16 편찬위원회, “≪현대조선문학선집≫(제1권)을 내면서,” 리인직 반아, 계몽기소설집(1)(현대

조선문학선집(1)) (평양: 문예출판사, 1987), p. 3.
17 정원길, “깨끗한 량심에는 인생의 봄만 있다: ≪현대조선문학선집≫을 편찬하고있는 작가 류희

정동무에 대한 이야기,” 문학신문, 1898호, 2004년 8월 21일.
18 리인직 반아, 계몽기소설집(1) (현대조선문학선집(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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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 (1987～2011)

리인직, 반아(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1)
문예출판사 1987. 5. 10.계몽기소설집(1)

리인직, 반아

중략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43)

문학예술출판사 2009. 7. 30.

소설집 꽃피였던 섬

김소엽, 리무영, 박태원, 박화성,
석인해, 유진오, 장덕조, 조벽암,
차자명, 최명익, 최태응, 한인택,
현경준, 현덕

?(미확인)

현대조선문학선집(44)
?(미확인) (미출판-추정)?(미확인)

미확인

현진건(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45)
문학예술출판사 2007. 5. 15.장편소설 ≪무영탑≫

현진건

중략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53)

문학예술출판사 2011. 4. 25.

1940년대문학작품집(해방전편)

권환, 김동석, 김사량, 김소엽, 김영석,
김정한, 김창걸, 로자영, 리기영,
리무영, 리무영, 리용악, 리찬, 박로갑,
엄흥섭, 월탄, 윤곤강, 정인택, 주요한

위 <표 2>에서 보듯, 1987년부터 ‘현대조선문학선집’ 출판은 새롭게 진행됐다.

현대조선문학선집(1～53)은 ‘현대조선문학선집(1)’ 계몽기소설집(1)(1987)에
서 ‘현대조선문학선집(53)’ 1940년대문학작품집(해방전편)(2011)까지 출판됐

다. 현재 출판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현대조선문학선집(44)’는 미출판된 것으로 

짐작된다.19

여기서,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에는 어떤 작가를 호명했을

19 북조선 조선문학예술년감(1998)(문학예술종합출판사(1999. 11. 30))에서 조선문학예술년감

(2014)(문학예술출판사(2015. 9. 25))까지 도서출판 목록에서는 ‘현대조선문학선집(44)’의 출판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아직 이 선집(44)은 출판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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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이 선집에는 계몽기에서 1940년대 전반기까지의 조선문학을 정리하고 있는

데, 이 ‘해방전편’은 작가 614명, 작품 3,834편이 실려 있다.20

20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에는 작가미상, 작자미상, 구전동화, ‘항일

무장투쟁을 반영한 인민가요들’, ‘항일혁명가요들’, ‘항일혁명투쟁시기 구호문헌의 혁명시가들’
등의 작가를 알 수 없는 많은 작품들이 실려 있다. 그런데 이 선집에는 ‘공륙, 공륙식’은 최남선,
‘월탄’은 박종화, ‘소파’는 방정환 등의 동일인물이나 ‘박영춘’은 박영준의 오류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서설에서는 하도 방대한 자료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는 단편적으로 이루어

졌다. 차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 정확한 작가 수나 작품 편수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 수록 작가명(총 614명): 강경애, 강로

규, 강반석, 강병주, 강성범, 강소천, 강순도, 강승한, 강영균, 강의훈, 강훈, 걱정없을이, 검무산초

인, 계용묵, 고두동, 고성, 고온, 고장환, 고재흥, 고한승, 공재명, 곽로옆, 곽로엽, 구연학, 권구현,
권덕규, 권연기, 권오순, 권은상, 권태웅, 권파, 권환, 긴내, 김계담, 김광균, 김광섭, 김광주, 김교

익, 김교제, 김규은, 김기림, 김남주, 김단정, 김달진, 김대봉, 김대창, 김도인, 김동길, 김동리, 김동

명, 김동석, 김동인, 김동환, 김두용, 김두헌, 김락환, 김람인, 김랑운, 김말봉, 김명순, 김명호, 김문

집, 김병호, 김복진, 김봉인, 김북원, 김사량, 김삼술, 김상근, 김상덕, 김상용, 김상정, 김상훈, 김선

량, 김선익, 김성도, 김성복, 김소엽, 김소월, 김소저, 김송, 김수산, 김승구, 김시훈, 김어수, 김억,
김영걸, 김영랑, 김영석, 김영수, 김영일, 김영팔, 김영환, 김오남, 김용호, 김용희, 김우진, 김우철,
김운정, 김원룡, 김유정, 김을한, 김인걸, 김인식, 김일성, 김자겸, 김자혜, 김정거, 김정숙, 김정진,
김정한, 김정환, 김조규, 김종기, 김종하, 김종한, 김주원, 김죽사, 김중곤, 김진세, 김진수, 김창술,
김창걸, 김창신, 김창주, 김천규, 김철영, 김춘강, 김태오, 김한성, 김한태, 김해강, 김형원(김석송),
김형직, 김호영, 김흥련, 꽃동산, 남강생, 남궁랑, 남궁만, 남궁벽, 남궁인, 남석종, 남양초, 남응손,
녀성, 녀심, 늘샘, 도봉생, 도진호, 돌이, 동초생, 라도향, 락랑, 량가빈, 량건식, 량고봉, 량명, 량우

정, 량주동, 렴근수, 렴상섭, 렴우상, 로량근, 로상현, 로자영, 로직이, 로천명, 로초생, 로해룡, 류금

산, 류도순, 류성호, 류연옥, 류영, 류완희, 류운향, 류의탁, 류일천, 류재성, 류재영, 류재형, 류종

석, 류종원, 류지영, 류창선, 류춘섭, 류치진, 류치환, 리강흡, 리경로, 리계원, 리고려, 리고산, 리고

손, 리광수, 리구월, 리구조, 리귀조, 리근영, 리기영, 리대용, 리동규, 리동우, 리룡섭, 리륙사, 리명

식, 리무극, 리무영, 리병기, 리병옥, 리병윤, 리병화, 리봉성, 리북명, 리상대, 리상준, 리상춘, 리상

협, 리상화, 리서향, 리석훈, 리선섭, 리선희, 리설주, 리성태, 리성홍, 리어수, 리영근, 리영무, 리영

철, 리용악, 리용완, 리원수, 리원우, 리은상, 리은희, 리익상, 리인직, 리일, 리일래, 리장희, 리재

환, 리적효, 리정구, 리정호, 리종기, 리종명, 리종정, 리주홍, 리중원, 리찬, 리필균, 리해월, 리해

조, 리향, 리향파, 리헌구, 리혜숙, 리혜영, 리호, 리효석, 리흡, 리희승, 림린, 림마리아, 림춘길,
림학수, 마가산, 마니산인, 마춘서, 마하산, 마해송, 맹주천, 목고경, 목일신, 문병찬, 문원태, 문일

평, 민병균, 민병휘, 민봉호, 민태원, 박경식, 박경종, 박계홍, 박고경, 박기렴, 박기섭, 박길수, 박길

주, 박남수, 박달성, 박두언, 박두진, 박로갑, 박로아, 박로춘, 박룡철, 박맹, 박명옥, 박문서, 박범

숙, 박병도, 박봉준, 박산운, 박서민, 박석정, 박세영, 박세철, 박세혁, 박수봉, 박승국, 박승극, 박아

지, 박약서아, 박영순, 박영종, 박영준(박영춘), 박영하, 박영호, 박유중, 박윤용, 박을송, 박이양,
박인범, 박인호, 박재관, 박재륜, 박정창, 박제찬, 박종식, 박종화(월탄), 박찬희, 박태원, 박팔양,
박화성, 반아, 방응삼, 방인근, 방인희, 방정환(소파), 배달자, 배선권, 백기만, 백락천인, 백석, 백
신애, 백원, 백철, 백파, 변영노, 변재연, 변종호, 변혁, 복주생, 북악산인, 북원초인, 비봉산인, ㅅ
ㅎ생, 사몽, 서덕출, 서정봉, 서정주, 서창제, 서탑황생, 석인해, 석전아, 석포영, 성경린, 성석훈,
성암생, 소석생, 소인, 소화, 손기문, 손진태, 손풍산, 송기화, 송선일, 송순일, 송양파, 송영, 송완

순, 송창일, 수봉, 수용, 숙월생, 승용순, 승효단, 신경순, 신림, 신석정, 신석초, 신진순, 신채호,
신한경, 심규섭, 심홍, 심훈, 아니산인, 안국선, 안례부, 안룡만, 안병두, 안영균, 안영수, 안준식,
안함광, 안회남, 약월, 양운한, 양재응, 어적산인, 엄흥섭, 연성흠, 염주용, 영춘, 오상순, 오시영,
오영자, 오일도, 오장환, 운림생, 월양, 월파생, 유민, 유진오, 윤곤강, 윤극영, 윤기정, 윤동주, 윤량

모, 윤복진, 윤석중, 윤세중, 윤수봉, 윤영희, 윤적도, 윤태영, 윤태웅, 읍화맹, 일몽, 임순득, 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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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 작가 수록 권수 빈도
권
수

10

9

8

7

6

5

4

3

2

1

작
가 강경애 권  환 김영팔 리기영 박세영 방정환 송순일 심  훈 엄흥섭 조명희 채만식 한설야

이런 방대한 규모로 재정리된 ‘현대조선문학선집’(해방전편)은 리기영, 엄흥섭,

박세영, 채만식 등을 중심으로 조선문학을 재구성했다. 리기영이나 박세영21은 카

프의 대표 작가이며 북조선 ‘문예총’을 이끈 핵심적 작가이기에 당연한 것이지

만,22 엄흥섭의 작품이 풍부하게 재배치된 것이나 채만식의 여러 작품들이 호명된 

것은 이채로운 사실이다.23 여기서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의 리

기영과 엄흥섭의 호출은 리기영의 작품이 축소된 반면 엄흥섭 작품은 확대됐다.

빈, 임원호, 임정재, 임혜라, 자하산인, 장덕조, 장만영, 장선명, 장세권, 장수산인, 장수철, 장인균,
장일익, 장정심, 적포탄, 전경택, 전고한, 전광수, 전당, 전맹, 전무길, 전식, 전영택, 전일순, 전장

춘, 전춘파, 전홍림, 정경목, 정규창, 정기주, 정대위, 정동, 정로풍, 정룡산, 정상규, 정순철, 정열

모, 정인보, 정인섭, 정인택, 정적아, 정지용, 정청산, 정태선, 정태이, 정형원, 정호승, 정흥필, 조남

영, 조동건, 조동진, 조두성, 조령출, 조명희, 조벽암, 조세림, 조연현, 조운, 조일재, 조재호, 조정

현, 조종현, 조지훈, 조풍연, 주강산, 주락양, 주수원, 주영섭, 주요섭, 주요한, 주은섭, 주향두, 지봉

문, 진우촌, 진장섭, 진학보, 차남성, 차자명, 차칠선, 채만식, 채선엽, 천청송, 철염, 청천강인, 초
동, 초로, 최경화, 최남선(공륙, 공륙식), 최독견, 최련실, 최룡봉, 최명익, 최병한, 최병화, 최봉록,
최서해, 최수복, 최순애, 최승일, 최신구, 최연택, 최영구, 최영기, 최옥란, 최의순, 최인준, 최인화,
최접봉, 최정희, 최종범, 최찬식, 최청곡, 최태응, 최화숙, 추적양, 춘사생, 토운, 편운, 편운생, 포
뢰, 포영생, 표월강, 피천득, 한날, 한도렬, 한룡운, 한백곤, 한별, 한봉천, 한사배, 한설야, 한식,
한인숙, 한인택, 한적선, 한정동, 한죽송, 한충, 한효, 한흑구, 함대훈, 함세덕, 함효영, 해달별, 허길

옥, 허리복, 허문일, 허보, 허삼봉, 허수만, 현경준, 현덕, 현상윤, 현성, 현재덕, 현진건, 현철, 혜원,
홍구, 홍란파, 홍사용, 홍순옥, 홍은성, 홍일오, 홍종린, 홍종인, 홍태양, 황락진, 황석원, 황철엄.

21 1950～60년대 현대조선문학선집(15)(1960)에 박세영의 시 38편, 아동문학 14편, 수필 2편 등

의, 총 54편이 실린데 반해,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에는 시 65편, 아동문학 17
편, 수필 1편 등의, 총 83편이 수록됐다. 또한 2000년대 현대조선문학선집(54～79)(2011～20
16)에도 시 9편, 아동문학 22편 등의, 총 31편이 실렸고, 지속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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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50년대 중반 이후 선집은 작가의 대표작을 선별하려는 측면이 강했다면,

1980년대 중반 이후 선집은 북조선식 조선문학의 대표작을 재배치하려는 의도가 

강했기 때문이다.24

그런데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은 작가 선집 5권,

장편소설 10권 등의 작가별 선별뿐만 아니라 각 시기별 소설집 16권, 시가집 8권,

희곡선 3권, 수필집 2권, 평론집 1권, 아동문학집 5권, 종합작품집 2권 등의, 총 

52권으로 조선문학을 새롭게 재구성했다. 특히 이 선집은 작가 선집도 포함하여 

각 시기별로 각 장르를 중심으로 배치하여 조선문단 전체의 지형도를 그린, 작가 

600여 명의 작품 3,800여 편이 실린 방대한 북조선식 기획이었다.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은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작가인 리기영, 엄흥섭 등을 중심으로 재구성했지만, 현대조선문학선집(1～16)
(1957～1961)에서 삭제된 이광수, 최남선 등과 같은 ‘부르주아문학’ 작가로 분류

됐던 많은 작가들도 복원했다.25(여전히 이상과 같은 모더니즘 작가는 배제됐다.)

이 선집의 재창조와 전유 작업에서는 ‘계몽기 문학’에서 ‘1940년대 전반기 문학’까

지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재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 등이 창작한 

<표 4> 박세영 작품 목록(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

박세영

현대조선문학선집(2)

조선작가동맹

출판사
1957. 12. 20.

시집

각서 , 감국보(甘菊譜) , 강남의 봄 , 그립구나, 내 고

향 , 나에게 대답하라 , 누나 , 도시를 향하여 , 떠나는 

노래 , 또다시 가는가 , 로화 , 바다의 마음 , 반동기

(反動期) , 밤마다 오는 사람 , 봄 , 봄피리 , 북해와 

경산 , 산골의 공장 , 산제비 , 산촌의 어머니 , 야습 ,
양자강 , 오후의 마천령 , 우리들의 四○년 , 은폭동 ,
잃어진 봄 , 자연과 인생 , 전원의 가을 , 젊은 웅변가 ,
처녀동 , 천변의 병원 , 최후에 온 소식 , 침향강 , 타

작 , 포구 소묘 , 하랄의 용사 , 해방되여 가는 처녀지 ,
해빈의 처녀 , 화운보로 가린 二층

현대조선문학선집(9)
조선작가동맹

출판사
1960. 5. 20.수필집

가정 교사 , 페원의 시단

현대조선문학선집(10)

조선작가동맹

출판사
1960. 3. 15.

아동 문학 집

갈매기 , 강가에서 , 고향의 봄 , 교문을 닫던 날 , 구름

을 모으는 마음 , 대장간 , 동물원의 꽃 , 소(牛)병정 , 붉

은 개미 , 손님의 말 , 五월 행진곡 , 제비 , 풀을 베다가 ,
할아버지와 헌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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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호명된 ‘혁명가요’들도 수록됐다. 그런데 이 선집에서는 왜 혁명가요들이 

호명되고, 중심에 배치됐을까?

다음은 ‘김일성’이 창작한 것으로 알려진, 2000년대 판본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선인민혁명군 이다.

1. 우리들은 조선인민혁명군

혁명 위해 싸우는 붉은 전투원

<표 5> 박세영 작품 목록(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

박세영

현대조선문학선집(15)
문학예술종합

출판사
1992. 12. 30.

1920년대시선(3)
4등선객 , 각서 , 누나 , 떠나는 노래 , 바다의 녀인 , 바다의 

마음 , 봄 , 봄피리 , 북해와 경산 , 야습 , 양자강 , 잃어진 

봄 , 처녀동 , 타작 , 포구 소묘 , 해방되여가는 처녀지 , 해빈

의 처녀

현대조선문학선집(18)
문학예술종합

출판사
1993. 7. 30.

1920년대 아동문학집(1)
가을들 , 강가에서 , 고향의 봄 , 구름을 모으는 마음 , 대장

간 , 손님의 말 , 조리풀과 강아지 , 풀을 베다가 , 할아버지와 

헌시계

현대조선문학선집(20)
문학예술종합

출판사
1994. 2. 20.1920년대 아동문학집(2)

소병정

현대조선문학선집(27)

문학예술

출판사
2004. 1. 5.

1930년대시선(2)
감국보 , 강남의 봄 , 강물을 따라 , 귀촉도 , 그립구나 내 고향 , 길

손의 노래 , 나 사는 곳 , 나에게 대답하라 , 노래 , 다리 , 다시금 여

가를… , 도시를 향하여 , 또다시 가는가 , 로화 , 막차 , 모촌 , 반

동기 , 밤마다 오는 사람 , 밤의 노래 , 북방의 길 , 붉은 산 , 비둘기 

내 어깨에 앉으라 , 산골의 공장 , 산제비 , 산촌의 어머니 , 성묘하러 

가는 길 , 양 , 오후의 마천령 , 우기 , 우리들의 40년 , 은폭동 , 자

연과 인생 , 자화상 , 장마철 , 전원의 가을 , 절정의 노래 , 젊은 웅

변가 , 종소리 , 천변의 병원 권동무를 찾아 , 초봄의 노래 , 최후에 

온 소식 , 침향강 , 탄식하는 녀인 , 하랄의 용사 , 향토망경시 , 화

문보로 가린 2층 , 황무지 , 황혼

현대조선문학선집(37)
문학예술

출판사
2006. 9. 25.≪1930년대 수필집≫

가정교사

현대조선문학선집(39)
문학예술

출판사
2005. 4. 12.1930년대아동문학작품집(1)

교문을 닫던 날 , 붉은개미

현대조선문학선집(40)
문학예술

출판사
2005. 6. 25.1930년대 아동문학작품집(2)

5월행진곡 , 내 지게 , 눈팔매 , 새해에 보내는 송가 ,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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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투쟁강령 정의로우니

강령을 관철시켜 힘껏 싸우자

(……)

 

<표 6> 박세영 작품 목록(현대조선문학선집(54～74)(2011～2015)

박세영

현대조선문학선집(55)
문학예술

출판사
2011. 8. 25.

1940년대시선(해방후편)
그치라 요녀의 소리 , 나도 새사람 되리 , 위원회에 가는 길 , 진

리 , 해볕에서 살리라

현대조선문학선집(57)

문학예술

출판사
2012. 4. 5.

1940년대 아동문학작품집(해방후편)
꽃피는 조선 , 우리는 소년단원 , 무궁화 , 비둘기 , 팽이 , 줄

넘기노래 , 연 , 인민의 나라 , 아름다운 우리 나라 , 바람 , 누

가 먼저 오나요 , 즐거운 아침 , 탁아소 가는 내 동생 , 갈매기 ,
사랑의 집 , 여름바다로 , 등대불이 반짝 , 공장 , 기발도 따라

가지요 , 산에산에 나무를 심어 , 고개길에서 , 등불이 한쌍

현대조선문학선집(61)
문학예술

출판사
2014. 6. 25.

≪1950년대시선≫(1)
나팔수 , 불탄 고향을 지나며 , 수령님은 우리를 승리에로 부르

셨네 , 숲속의 사수임명식
22 박세영은 1946년 10월 13～14일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 대회에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출판부장, 북조선문학동맹 중앙상임위원, 1953년 9월 26～27일 제1차 전국작가예술가대회에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작가동맹 상무위원회 위원, 시분과위원회 위원, 아동문학분

과위원회 위원, 1956년 10월 14～16일 제2차 조선작가대회에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작가동맹 중앙상무위원회 위원, 시분과위원회 위원, 아동문학분과위원회 위원, 아동문학 편

집위원, 1961년 3월 2～3일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대회에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으

로 임명됐다. 해방 후 북조선에서 활동했던 기간 박세영은 진리, 승리의 나팔, 밀림의 력사
등의 여러 시집을 남겼다.
또한 리기영은 1946년 3월 25～27일 북조선예술총련맹 결성 대회에서 북조선예술총련맹 상임

위원장, 1946년 4월 조쏘 문화협회 조직 개편 때 조쏘문화협회 위원장, 1946년 10월 13～14일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 대회에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

앙상임위원, 북조선문학동맹 위원장, 북조선문학동맹 중앙상임위원, 1951년 3월 10～11일 조선

문학예술총동맹 결성 대회에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상무위원회 위원, 조선문학동맹 위원, 1953
년 9월 26～27일 제1차 전국작가예술가대회에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작가동맹 

상무위원회 위원, 소설분과위원회 위원, 1956년 10월 14～16일 제2차 조선작가대회에서 조선작

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조선작가동맹 중앙 상무위원회 위원, 1961년 3월 2～3일 조선문학예술

총동맹 결성대회에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 1967년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위

원장으로 임명됐다. 해방 후 북조선에서 활동했던 기간 리기영은 개벽 , 땅, 두만강 등의 

많은 작품을 남겼다.
23 1950～60년대 현대조선문학선집(15)(1960)에 채만식의 단편소설 1편( 앙탈 )이 실린데 반

해,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에는 단편소설 2편, 중편소설 2편, 장편소설 1편,
희곡 4편, 수필 3편, 동화 1편 등의, 총 13편의 작품이 수록됐다. 은종섭은 채만식의 창작이 “진
보적이며 애국적인 성격을 고수”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을 지적했다. 이 선집에서 채만식의 

호출은 ‘진보적, 애국적 성격’이라는 북조선식 재구성 원칙에 따른 것이다.(은종섭, “소설집 ≪천

하태평춘≫에 대하여,” 채만식, 천하태평춘(현대조선문학선집(52))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
01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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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야수같이 악착하게 압박을 하니

우리들은 군중에게 호소를 하여

일제놈의 파쑈적인 통치제도를

한결같이 일어 나서 때려 부시자26

다음은 ‘작자 미상’의 1960년대 판본 ‘혁명가요’ 조선 인민 혁명군 이다.

우리들은 조선 인민 혁명군

공산당 령도 받는 붉은 전투원

우리들의 투쟁 강령 정의로우니

강령을 관철시켜 힘껏 싸우자 

(……)

 

<표 7> 채만식 작품 목록(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

채만식

현대조선문학선집(17)
문학예술종합

출판사
1995. 3. 5.1920년대희곡선

농촌스케취 , 락일 , 밥

현대조선문학선집(33)
문학예술

출판사
2003. 6. 30.소설집 철도교차점

소망 , 치숙(어리석은 아저씨)
현대조선문학선집(37)

문학예술

출판사
2006. 9. 25.≪1930년대 수필집≫

문학인의 촉감 , 여름풍경 , 인테리

현대조선문학선집(41)
문학예술

출판사
2008. 4. 25.≪1930년대희곡선≫(1)

제향날

현대조선문학선집(48)
문학예술

출판사
2010. 7. 30.해방전동화집

왕치와 소새와 개미

현대조선문학선집(51)
문학예술

출판사
2010. 6. 5.소설집 ≪비오는 길≫

명일(래일)
현대조선문학선집(52)

문학예술

출판사
2011. 4. 15.소설집≪천하태평춘≫

천하태평춘, 동화
24 이 선집에는 리기영의 단편소설 20편, 장편소설 3편, 희곡 2편, 수필 9편, 평론 4편 등의 총 38편

의 작품이 실렸고, 엄흥섭의 시 4편, 단편소설 7편, 중편소설 2편, 아동문학 3편, 수필 3편, 평론 

3편 등의 총 22편의 작품이 수록됐다. 특히 1950～60년대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
961)과 1980년대 이후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을 비교해 보면 매우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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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억울하게 압박을 하니

우리들은 군중에게 호소를 하여

 

<표 8> ‘현대조선문학선집’ 수록 리기영의 작품 비교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
1 적막한 예원의 일절을 읽고 평론 ≪적막한 예원≫의 일절을 읽고 평론

2 집단 의식을 강조하는 문학 수필 ≪집단의식≫을 강조하는 문학 수필

3 하므레트의 망령 수필 ≪햄리트≫의 망령 수필

4 혁명가의 안해와 리 광수 평론 ≪혁명가의 안해≫와 리광수 평론

5 가난한 사람들 단편소설 가난한 사람들 단편소설

6 공간(空間) 단편소설 ×
7 귀농(歸農) 단편소설 귀농 단편소설

8 금강 비경행 수필 ×
9 × 김군과 나와 그의 안해 소설

10 농부 정 도령 단편소설 농부 정도룡 단편소설

11 돈 단편소설 돈 단편소설

12 동경하는 녀주인공 수필

×13 락동강 수필

14 먼저 자부심을 가지라 수필

15 묘목 단편소설

16 묘양자(猫養子) 단편소설 묘양자 단편소설

17 문예적 시감 수제 평론 문예적시감수제 평론

18 민촌 단편소설 민촌 단편소설

19 밑며느리 단편소설 민며느리 단편소설

20 박 선생 단편소설
×

21 박 승호 단편소설

22 × 봉황산 소설

23 비 단편소설 비 단편소설

24 비평과 작품에 대하여 평론
×

25 산문의 정신과 사상 수필

26 새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수필 새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수필

27 셋방 一○년 수필 ×
28 소부(少婦) 단편소설 소부 단편소설

29 송 영군의 인상과 작품 수필 ×
30 숙제 수필 숙제 수필

31 실진(失眞) 단편소설 실진 단편소설

32 실패한 처녀 장편 수필 실패한 처녀장편 수필

33 양캐 단편소설 양캐 단편소설

34 예술 탐광가 수필 예술탐광가 수필

35 × 옛날의 가을 수필

36 오빠의 비밀 편지 단편소설 오빠의 비밀편지 단편소설

37 五월의 수상 수필 ×
38 왜가리촌 단편소설 왜가리촌 단편소설

39 외교원과 전도 부인 단편소설 외교원과 전도부인 단편소설

40 원보(일명 서울) 단편소설 원보(일명 서울) 단편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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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놈과 주구들의 일체 법령을

한결같이 일어 나서 반대해 가자27

위에 보듯, 이 가요는 ‘일제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해석된다. 그

런데, 현대조선문학선집(11)(1960)에서 창작자가 없는 ‘혁명가요’로 제시된 조

선 인민 혁명군 은 혁명시가집(현대조선문학선집(24))(2002)에서는 ‘위대한 수

령 김일성 동지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 호명되고 일정 부분 

개작되어 재배치된다. 김일성이 ‘친필한’ 이런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은 ‘혁명적 

시가문학의 시원을 열어 놓았을 뿐 아니라 사상적 내용의 철학적 심오성과 예술

 

41 원 치서 단편소설 원치서 단편소설

42 × 월희(그들의 자매) 희곡

43
인간적 고리끼와 작품적 고리끼의 

대조
수필 ×

44 인신 교주(人神敎主) 희곡 인신교주 희곡

45 작가에게 방향을 지시하라 수필 작가에게 방향을 지시하라 수필

46 잡감 수제(雜感數題) 수필
×

47 적막 단편소설

48 제지 공장촌 단편소설 제지공장촌 단편소설

49 조선은 말의 처녀지 수필 ×
50 쥐 이야기 단편소설 쥐이야기 단편소설

51 쥐불(鼠火) 중편소설 ×
52 창작 방법 문제에 관하여 평론 창작방법문제에 관하여 평론

53 창작의 리론과 실천 평론

×
54 채색 무지개 단편소설

55 추도회 단편소설

56 추회 수필

57 × 출가소년의 최초경난 수필

58 협천 해인사 수필 ×
59 고향 장편소설 고향 장편소설

60
×

봄 장편소설

61 인간수업 장편소설

리기영의 작품은 1950～60년대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에는 단편소설 25편,
중편소설 1편, 장편소설 1편, 희곡 1편, 수필 20편, 평론 6편 등의, 총 54편이 실렸고,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에는 단편소설 20편, 장편소설 3편, 희곡 2편, 수필 9
편, 평론 4편 등의, 총 38편이 수록됐다.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과 비교하면,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에는 단편소설 6편, 중편소설 1편, 수필 13
편, 평론 2편 등의, 총 22편의 작품이 삭제됐고, 단편소설 2편, 장편소설 2편, 희곡 1편, 수필 

2편 등의, 총 7편의 작품이 추가됐다.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에 비해 ‘해방전

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에는 선집 권수는 3배 늘었지만 리기영의 작품 수는 줄었는데,
몇 편의 작품을 추가하여 각 시기별로 다양하게 선별됐다. 이는 작가의 대표작 중심이 아니라 

각 시기별 북조선식 대표작을 중심으로 재배치했음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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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현대조선문학선집’ 수록 엄흥섭의 작품 비교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
1 가책 소설 가책 소설

2 겨울 밤 아동문학(동시) 겨울밤 아동문학

3 × 계절의 감촉 수필

4 고양이 새끼 아동문학(동화) 고양이새끼
아동문학(동화)/

창작동화

5 과세 소설
×

6 그들의 간 곳 소설

7 길 소설 길 소설

8 꿈과 현실 소설 꿈과 현실 소설

9

×

나그네 시

10 눈 시

11 들에 피는 꽃 시

12 명암보 중편소설

13 문단시감 평론

14
문예비평의 기본개념과 

평자의 교양문제
평론

15 번견 탈출기 소설 번견탈출기 소설

16 산풍경 소설
×

17 새벽 바다 소설

18 × 성묘 시

19 숭어 소설 ×
20 실명(失明) 소설 실명 소설

21 아버지 소식 소설

×22 안개 속의 춘삼이 소설

23 유모 소설

24 ×
을해년의 창작결산,

조선작가는 어데로?
평론

25 자랑 단지 아동문학(동요) ×

26
×

정열기 중편소설

진달래 수필
27 진달래 아동문학

28 출범 전후 소설 출범전후 소설

29 함흥 풍물첩 수필 함흥풍물첩 수필

30 흘러 간 마을 소설 흘러 간 마을 소설

31 힘 소설 ×

그리고 엄흥섭의 작품은 1950～60년대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에는 단편소설 

16편, 아동문학 3편, 수필 1편 등의 작품이 총 20편이,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
(1987～2011)에는 시 4편, 단편소설 7편, 중편소설 2편, 아동문학 3편(중복작품 1편 처리), 수필 

3편, 평론 3편 등의 작품이 총 22편이 수록됐다.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과 비

교하면,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에는 단편소설 7편, 아동문학 1편의 

총 8편의 작품이 삭제됐고, 시 4편, 중편소설 2편, 아동문학 1편, 수필 2편, 평론 3편 등이 총 

12편의 작품이 추가됐다. 현대조선문학선집(1～16)(1957～1961)에 비해 ‘해방전편’ 현대조

선문학선집(1～53)에는 선집 권수는 3배로 늘면서 엄흥섭의 작품 수도 늘었는데, 단편소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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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형상의 완벽성으로 혁명적 시가문학의 역사적 뿌리로, 고전적 본보기’가 된다

고 재해석했다.28

이는 북조선의 정통성을 ‘만들어진 신화’일지라도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사에 

두고 있듯, 북조선 문학도 김일성의 ‘항일혁명문학’에서 혁명문학의 역사적 뿌리

를 찾고 있음을 증거한다. 이는 ‘명작’의 의미를 재구성 또한 재창조하고자 하는 

정치적 기획임을 드러낸다. 더 나아가 김일성의 ‘항일혁명문학’이 과거의 전통뿐

만 아니라 재현되고 재경험되는 살아 숨쉬는 전통이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이

것이 김일성이 창작한 것으로 호명된 ‘항일혁명문학’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그러면, ‘현대조선문학선집’의 구성원리는 무엇일까? ‘민족문화유산’이라는 관

점에서 ‘항일혁명문학’을 중심핵으로, ‘프롤레타리아문학’과 ‘부르주아문학’을 배치

하고자 한 ‘주체문학론’의 자장에서, ‘현대조선문학선집(해방전편)’은 조선문학의 

지형도를 재구성 또는 재창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지형도는 ‘혁명적 문학예술 

전통’이 ‘민족문화유산의 진보적이고 인민적 모든 우수한 내용을 집대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래의 유산이 도달할 수 없었던 문학예술의 높은 경지를 개척했다’29

는 주체문학론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줄인 반면 시, 아동문학, 중편소설, 수필, 평론 등의 여러 편의 작품을 추가하여 각 시기별로 다

양하게 수록했다. 이에서도 작가의 대표작 중심이 아니라 각 시기별 북조선식 대표작을 중심으

로 재배치했음을 또한 드러낸다.
25 1980년대 후반의 북조선문학예술 논의를 집적한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서는 “우리는 리광수

의 소설과 최남선의 시도 문학사에서 응당한 수준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장편소설 ≪개척자≫
를 비롯한 리광수의 초기소설들은 1910년대의 우리 나라 소설문학의 대표작으로서의 당대의 사

회악에 대한 불만이 일정하게 반영되여있다. (……) 리광수가 초기에 쓴 장편소설이 당대 사회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1910년대 우리 나라 소설문학의 대표작으로 되고있는것만큼 그의 

초기작품의 긍정적측면을 문학사에서 취급하는것이 나쁘지 않다. 최남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

가 초기에 우리 나라 민족시가발전에 기여한 새로운 형식의 시를 창작한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

가하여야 한다. 최남선의 시는 새로운 시대사조를 받아들여 사람의 눈을 틔워주고 새 시가형식

을 개척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것만큼 그의 초기작품에 대하여 문학사에서 취급하는것이 옳

다”고 지적한다.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83.
26 김일성, “조선인민혁명군,” 김일성 외, 혁명시가집(현대조선문학선집(24)) (평양: 문학예술종

합출판사, 2002), pp. 28～29.
27 “조선 인민 혁명군,” 현대조선문학선집 편찬위원회, 현대조선문학선집(11) (평양: 조선작가동

맹출판사, 1960), pp. 49～50.
28 리동수, “≪혁명시가집≫에 대하여,” 김일성 외, 혁명시가집(현대조선문학선집(24)) (평양: 문

학예술종합출판사, 2002), p. 10.
29 김정일, 주체문학론,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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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현대조선문학선집’의 원리

이 ‘현대조선문학선집’은 김일성이 ‘창작’한 것으로 말해진 ‘항일혁명문학’을 중

심핵으로, 근접성의 원리를 따른 동심원 구조(항일혁명문학-프롤레타리아문학-

부르주아문학)를 가진 기획이다. 또한 이 선집은 역사와 문학의 상동성을 드러낸 

강력한 증표이다. 이는 북조선의 역사와 문학이 빚어낸 강력한 정치적 욕망 또는 

열망을 표출한 증좌이다. 따라서 ‘현대조선문학선집(해방전편)’이 주체문예론의 

관점에서, 각 작품에 새로운 의미를 발굴하여 조선문학을 재배치한 문화정치적 기

획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기획은 과거의 유산뿐만 아니라 재현되고 재경험되

는 살아 숨쉬는 전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Ⅲ. ‘고급문화상품’과 ‘정치선전물’:

남북의 정전집, 문화정치적 기획

북조선 ‘현대조선문학선집’은 각 시기별 조선문학에 새로운 의미를 발굴하여 재

해석된, 또는 조선문학을 새롭게 재배치한 정전집이었다. 즉, 이 선집은 ‘계몽기’에

서 해방 후까지 각 장르를 중심으로, 작가 선집도 포함하여 항일혁명문학을 중심

핵으로 조선문단 전체의 지형도를 그린 문화정치적 기획의 산물이었다. 그러면 남

한에서 출판된 대표 ‘한국문학전집’과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특히 ‘해방

전편’에 해당하는 선집에서는 어떤 작가(소설가)를 선별하고 어떤 작가(소설가)를 

배제했을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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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북조선의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과 남한의 한국문

학전집(1～44)(2004～2015), 20세기 한국소설(1～50)(2005)에서 공통적으로 

호명된 소설가는 누구일까? 이는 강경애, 김동리, 김동인, 김유정, 김정한, 라도향

(나도향), 렴상섭(염상섭), 리광수(이광수), 리기영(이기영), 리무영(이무명), 리효

석(이효석), 박태원, 전영택, 주요섭, 채만식, 최명익, 최서해, 한설야, 현진건 등의,

총 ‘19명’의 소설가이다. 그런데 남북의 이 ‘선집’에서 1910년대부터 1940년대 전

반기까지 남북문학사의 대표 작가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호명하는 정

전은 상당히 다르다.31

≪만세전≫의 주인공은 여기서 더 진전하지 못하였다. (……) 이것은 3.1운동

직전 반일기세가 앙양되던 당시의 현실에 대한 비전형적인 형상이다. (……)
그러나 이 작품은 다른 한측면에서 1919년이전의 사회현실을 인테리의 시점

에서 형상적으로 보여준것으로 하여 긍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 ≪표본

실의 청개구리≫는 렴상섭의 초기작품으로 세상에 자연주의적소설로 알려지

고있다. (……)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이와 같이 사회적비판이 예리하지 

못하고 독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대신에 불안과 고독감을 준 치명적인 약

점을 가지고있다. 이것은 렴상섭의 자연주의적인 창작관과 관련되는것이였다.
/ 렴상섭은 (……) 여전히 자연주의적 작가로 남아있었고 소시민적인 립장에

서 벗어나지 못하였다.32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자로 평가받고 있는 횡보 염상섭의 작품 생애는 40여 년

을 헤아린다. (……) 초기 작품에서 그는 식민지적 조건이 지식인에게 가하는 

정신적인 부하(負荷)의 실상을 그려내는데 집중하는데, 이 점을 단적으로 보

여주는 작품이 바로 표본실의 청개구리 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암야 에 등

장하는 주인공에게 공통된 일종의 허무의식과 울분이다.33

횡보 염상섭은 초창기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작가다.

30 북조선의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은 전체 작가 ‘614명’, 전체 작품 

‘3834편’ 중에서, 강경애부터 홍구까지의 소설가 ‘99명’, 소설 335편(소설 329편 + 작가미상 6편)
을 재배치했는데, 작가 미상의 ‘계몽기’ 소설 6편( 금의 쟁성 , 만인산 , 세검정 , 수일룡 ,
천중가절 , 홍도화 )도 포함시켰다. 이에 비해, 현재 ‘문화권력’으로 자리잡은 ‘문학과지성사’

의 선집과 ‘창작과비평사’의 선집은 어떠할까? ‘개화·계몽시대’부터 1950년대 이후까지의 ‘문학

과지성사’판 한국문학전집(1～44)(2004～2015)은 전체 작가 ‘35명’, 전체 작품 ‘402편’을 수록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개화·계몽시대’～1940년대 전반기는 강경애부터 황순원까지 소설가 총 

‘29명’, 소설 총 ‘332편’을 선별하고 있다. 그리고 191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창작과비

평사’판 20세기 한국소설(1～50)(2005)은 전체 작가 ‘204명’, 전체 작품 ‘374편’을 수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1910년대～1940년대 전반기는 강경애부터 황순원까지 소설가 총 ‘44명’,
소설 총 ‘103편’을 선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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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남북의 대표 정전집 ‘현대문학전집’ 비교
현대조선문학선집(1～53), 한국문학전집(1～44), 20세기 한국소설(1～12)

작가 현대조선
문학선집

한국
문학전집

20세기
한국소설

작가 현대조선
문학선집

한국
문학전집

20세기
한국소설

강경애 ○ ○ ○ 걱정없을이 ○
계용묵 ○ ○ 구연학 ○
김교제 ○ 김남천 ○ ○
김동리 ○ ○ ○ 김동인 ○ ○ ○
김말봉 ○ 김명순 ○
김사량 ○ ○ 김소엽 ○
김승구 ○ 김영걸 ○
김영석 ○ 김영팔 ○
김우진 ○ 김운정 ○
김유정 ○ ○ ○ 김정한 ○ ○ ○
김창걸 ○ 나혜석 ○
라도향 라도향 나도향 나도향 량건식 량건식 양건식

렴상섭 렴상섭 염상섭 염상섭 류완희 ○
류종석 ○ 리광수 리광수 이광수 이광수

리근영 ○ 리기영 리기영 이기영 이기영

리동규 ○ 리명식 ○
리무영 리무영 이무영 이무영 리북명 리북명 이북명

리상춘 ○ 리상협 ○
리선섭 ○ 리익상 리익상 이익상

리인직 리인직 이인직 리재환 ○
리종명 ○ 리주홍 ○
리태준 이태준 이태준 리해조 리해조 이해조

리효석 리효석 이효석 이효석 박길수 ○
박승극 ○ 박영준 박영준(박영춘) ○
박이양 ○ 박종화 ○ ○
박태원 ○ ○ ○ 박화성 ○ ○
반  아 ○ 방인근 ○
배달자 ○ 백락천인 ○
백신애 ○ ○ ㅅㅎ생 ○
석인해 ○ 송순일 ○
송  영 ○ ○ 신채호 ○ ○
심규섭 ○ 심  훈 ○ ○
안국선 ○ ○ 안수길 ○
약  월 ○ 엄흥섭 ○
유진오 ○ ○ 유항림 ○
윤기정 ○ 윤세중 ○
이  상 ○ ○ 임순득 ○
임영빈 ○ 장덕조 ○
장일익 ○ 전무길 ○
전영택 ○ ○ ○ 전장춘 ○
정비석 ○ 조명희 ○ ○
조벽암 ○ 주락양 ○
주요섭 ○ ○ ○ 지봉문 ○
차자명 ○ 채만식 ○ ○ ○
최독견 ○ 최명익 ○ ○ ○
최서해 ○ ○ ○ 최승일 ○
최연택 ○ 최인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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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하는 것처럼 만세전 은 식민지 시대 염상섭의 대표작일 뿐만 아

니라 한국 근대소설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 만세전 의 주인공 이인화

가 도달한 이런 인식은, 그 심리적인 자성(自省)의 깊이와 근대적인 개인으로 

홀로 서고자 하는 결연함에서 근대소설의 한 이정표로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34

또한 남북의 해석이나 평가에서도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거론된다. 예를 들어,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나 만세전 의 경우, 남한 ‘전집’에서는 “식민지 조

건이 지식인에게 가하는 정신적인 부하(負荷)의 실상”을 그린 작품( 표본실의 청

개구리 )이나 “식민지 시대 염상섭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소설의 기

념비적 작품”( 만세전) 등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조선 ‘선집’에서는 “자연주의

적소설”( 표본실의 청개구리 )이나 “1919년이전의 사회현실을 인테리의 시점에

서 형상”한 소설( 만세전 ) 등으로 두 작품을 거론한다. 또한 남한의 “초창기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작가”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북조선에서

는 염상섭을 “자연주의적인 작가”나 “소시민적인 립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가로 

평가절하된다. 이는 서로 다른 체제가 서로 다른 방식의 해석을 낳은 것이다.35

최연택 ○ 최인준 ○
최정희 ○ ○ 최찬식 ○ ○
최태응 ○ 추적양 ○
한설야 ○ ○ ○ 한인택 ○
함대훈 ○ 허  준 ○ ○
현경준 ○ ○ 현  덕 ○
현상윤 ○ ○ 현진건 ○ ○ ○
홍  구 ○ 황순원 ○ ○

작가미상 ○ 총 108명 + 작가미상
31 예를 들어 남한의 ‘전집’에서 식민지 대표 작가로 호출된 ‘염상섭’의 경우, 북조선 선집에서는 

만세전 , 표본실의 청개구리 등의 단 2편만이 호명되지만, 남한 선집에서는 E선생 , 두 

출발 , 두 파산 , 만세전 , 미해결 , 숙박기 , 암야 , 양과자갑 , 얼룩진 시대 풍경 , 윤

전기 , 전화 , 절곡 , 제야 , 표본실의 청개구리 , 해바라기 , 해방의 아들 , 삼대 등의,
총 ‘17편’의 소설들이 선별된다.

32 박춘명, “해제,” 주요섭 전영택 계용묵 김동인, 인력거군(소설집)(현대조선문학선집(16)) (평
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pp. 7～9.

33 김경수, “염상섭 단편소설의 전개 과정(작품 해설),” 김경수 편, 두 파산(염상섭 단편선)(한국

문학전집(22))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6), pp. 454～456.
34 김경수, “식민지 현실의 발견과 그 소설화 - 염상섭의 초기 중편소설에 대하여(작품 해설),” 김경

수 편, 만세전(염상섭 중편선)(한국문학전집(09))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pp. 468～474.
35 김현양은 북조선이 ‘민족’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문학사’를 전개했다면, 남한은 그

것을 상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한다. 북조선은 ‘우리문학사’ 내부에 ‘민족’의 가치를 더욱 

중심화했는 반면, 남한은 ‘민족’ 이외의 다양한 가치를 적절하게 배치하고자 했다고 한다. 북조

선의 문학사에서 ‘민족’의 가치를 절대화, 중심화하고자 하는 서술 방향은 ‘주체 사회주의’를 보

위하고자 하는 현실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반면 남한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포섭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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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남북에서 출간된 ‘한국문학선집’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계몽기소설집(1)
표지

계몽기소설집(1)
판권지

20세기 한국소설
광고

한국문학전집
광고

북조선 책을 처음 보았을 때, 남한 독자들은 ‘역시 가난한 나라이다’라고 반응할 

수도 있다. 즉, 이는 북조선 책의 ‘단순한’ 디자인이나 ‘나쁜’ 종이질을 지적하면서 

‘가난한’ 나라의 출판 상황을 거론한다는 말이다.36 남한 책과 비교할 때, 북조선의 

열악한 출판 사정 등은 일정 부분 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 체제

에서 책을 바라보는 타자의 인식 태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일단, 북조선의 

서적은 남한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의 ‘상품’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위에서 보듯, 특히 이는 북조선 ‘현대조선문학선집’은 ‘가격표(값)’가 없다는 사실

이다. 즉, 남과 북의 ‘현대문학선집’의 가장 큰 차이는 ‘가격표(값)’일 것이다. 다시 

말해, 남한의 ‘현대문학전집’이 자본주의 체제의 ‘문화상품’인 반면, 북조선의 ‘현

대문학선집’은 사회주의 체제 하의 ‘당 문헌’이기에 그러하다.37

며 탈민족의 요구에 긴박되어 있는데, 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면서 세계화의 요구를 수용

한 결과가 상대화의 방향이었다. 이런 체제와 현실의 차이가 인식의 차이를 발생시켰으며, 오히려 

이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였다고 진단한다. 김현양, “북한의 ‘우리문학사’ 서술의 향방,” 민족문학사

연구소 남북한문학사연구반,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 (서울: 소명출판, 2014), pp. 36～37.
36 북조선의 ‘문학예술출판사’와 ‘평양출판사’에서 발간되는 책의 성격은 다르다. 즉, ‘문학예술출판

사’의 책이 ‘국내용’이라면, ‘평양출판사’에서 발간되는 책은 ‘국외용’이다. 문학예술출판사의 책

보다 평양출판사의 책은 상대적으로 표지가 화려하고 종이질이 좋은 편이고, 내용도 국외 선전

적 성격이 더 강하다.
37 북조선 문학은 북조선의 정치 사회 체제에서 창작된 문학이며, 공식적인 사회주의 문학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계급에 종사하는 계급투쟁의 강력한 무기여야 한다. 레닌은 당조직과 당문헌 에

서 문학을 포함한 당 문헌은 “일반 프로레타리아트의 사업의 일부분으로 되여야 하며, 전체 로

동 계급의 전체 자각적인 전위대에 의하여 운전되는 한 개의 유일하고 거대한 사회 민주주의라

고 하는 기계의 ‘작은 바퀴와 나사못’으로 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V. I. Lenin, “당 조직과 

당 출판물,” 문학에 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p. 3; 남원진, 남북한의 비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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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약 북조선이 ‘표어’의 국가라면 아마도 남한은 ‘광고’의 나라일 것이다.

남한의 대표 ‘한국문학전집’은 “20세기 한국소설의 정화(精華)의 모음”,38 또는 

“대표적인 한국문학전집”, “우리 문학의 정본 전집”39 등을 표방한다. 이 ‘전집’은 

‘계몽주의’나 ‘교양주의’를 내재한 대표 계몽서나 교양서 역할을 자임한다. 그런데 

“‘민족문학의 산실’ 창비가 야심차게 기획한 명작 선집”이나 “우리 세대가 경험하

는 최고의 문학전집” 등의 ‘화려한 수사’로 포장된 광고는 ‘문화권력’으로 자리잡

은 ‘창비’나 ‘문지’의 권력의지를 표명한다.

특히 “청소년의 눈높이에 딱 맞는 명작 선집”, “독서력과 논술력의 첫걸음은 소

설 읽기에서!” 등이나 “엄선된 대표작, 친절한 어휘, 깊이있는 해설에 세련된 편집

까지, 교과서 안의 걸작들, 교과서 밖 명작들을 이제 새롭게 만나보세요” 등의 ‘화

려한 광고’에서 보듯, 이 전집들은 청소년을 위한 ‘수능’이나 ‘논술’ 시장을 겨냥한 

‘상품’임을 숨기지도 않고 표나게 드러낸다.40

이러하듯, 자본주의 체제의 ‘고급문화상품’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41 또

구 (서울: 역락, 2004), p. 226.
38 최원식, “‘20세기 한국소설’을 펴내며(간행사),” 최원식, 임규찬, 진정석, 백지연(편), 신채호·이

광수·현상윤·양건식·나혜석·김동인(20세기 한국소설 1) (서울: 창비, 2005), p. 7.
39 (주)문학과지성사, “한국문학전집을 펴내며(기획의 말),” 최시한 편, 감자(김동인 단편선)(한

국문학전집01)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p. 454.
40 “한국소설 100년을 정리한다”, “한국소설 100년을 총결산한다”, “‘민족문학의 산실’ 창비가 야심

차게 기획한 명작 선집”, “대한민국 대표 문학전집”이나 “한국 문학의 영원한 고전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문학과지성사가 만들면 ‘한국문학전집’도 다릅니다!”, “‘문학과지성사 한국문학전

집’은 우리 세대가 경험하는 최고의 문학전집입니다” 등의 ‘화려한 수사’로 포장된 광고는 ‘문화

권력’으로 자리잡은 ‘창비’나 ‘문지’의 권력의지를 드러낸다. 특히 “청소년의 눈높이에 딱 맞는 명

작 선집”, “독서력과 논술력의 첫걸음은 소설 읽기에서!”, “교사와 연구자 70여 명이 신세대 독자

를 위한 감상포인트르 만들었습니다”, “현대적 감각의 편집, 중고생들이 작심하고 독파해볼 만하

다” 등이나 “현대식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동시대의 살아 숨쉬는 작품으로 읽을 수 있도

록 만들었습니다”, “휴대 간편한 판형에, 한국 대표 사진작가들의 작품으로 세련된 표지 디자인

을 꾸몄습니다”, “엄선된 대표작, 친절한 어휘, 깊이있는 해설에 세련된 편집까지, 교과서 안의 

걸작들, 교과서 밖 명작들을 이제 새롭게 만나보세요” 등의 ‘화려한 광고’에서 보듯, 중고생들을 

위한 ‘수능’이나 ‘논술’ 시장을 겨냥한 ‘상품’임을 표명한다. “한국소설 100년을 총결산한다 20세
기 한국소설(광고),” 창작과 비평, 제129호 (2005), 쪽수 없음; ““한국소설 100년을 정리한다”
20세기 한국소설(광고),” 창작과 비평, 제130호 (2005), 쪽수 없음; “대한민국 대표 문학전집 

창비 ‘20세기 한국소설’ 완간(광고),” 창작과 비평, 제133호 (2006), 쪽수 없음; “대한민국 대표 

문학전집 창비 20세기 한국소설(광고),” 창작과 비평, 제134호 (2006), 쪽수 없음; “문학과지성

사가 만들면 ‘한국문학전집’도 다릅니다!(광고),”문학과 사회, 제69호 (2005), 쪽수 없음; “한국 

문학의 영원한 고전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광고),” 창작과 비평, 제130호 (2005), 쪽수 없

음; “‘문학과지성사 한국문학전집’은 우리 세대가 경험하는 최고의 문학전집입니다.(광고),” 문
학과 사회, 제114호 (2016), 쪽수 없음.

41 박해현, “여름방학! 책아～놀자 -문학읽으면 논술이 보여요 범우·文知·창비社명작선집 펴내,” 조
선일보, 2005년 7월 15일; 문갑식, “全集, 30년만의 2차대전 일어난 이유는,” 조선일보, 2010년 

4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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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전집’은 자본주의 체제 아래의 ‘뒤집힌 경제의 논리’42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남한 ‘한국문학전집’의 발간이 정전화의 주된 기제이며, 대중적 문학제도임

을 말해주기도 한다.43 남한의 정전집은 결국 자본주의 체제하의 고급문화상품이

라는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또한 이는 북조선의 정전

집이 정치선전물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말이다.

Ⅳ. 결론

이 글을 읽고 나를 “친북파”로 볼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친남”할 일

도 “친북”할 일도 내 평생에 없다고 본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민

중들의 행복일 뿐이다. 나는 남한의 ‘우물 안 개구리’ 식의 편협한 미국 중심

의 세계관에 비판적이듯, 어떤 면에서는 18～19세기의 위정척사 사상가들의 

소중화론을 방불케 하는 북한의 지나친 자국 중심적인 시각에도 비판적이다.
그 어떤 편협함도 평화 만들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만 될 것이다.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필히 “나”의 주관성을 넘어 “나”와 “타자”를 아우르고 결국 

만나게 하는 자기 상대화의 논리를 필요로 한다. (……) 우리는 이와 같은 방

식으로 우리에게 공기처럼 익숙해진 미국 중심주의를 상대화하고 북한과 우

리를 평등하게 관찰해야 평화를 만들기에 훨씬 더 적합한 견지에 설 수 있을 

것이다. (……) 과연 한국에서 미제국을 탈중심화시켜 세상을 보는 것은 오늘

날 어느 정도 보편적인가? 한국의 주류는 북한 숙청의 잔혹성에 비판을 퍼붓

지만, 아무런 재판 절차도 없이 빈라덴과 그 가솔을 죽인 미군 부대가 김정은

까지 죽이겠다는 말에 아무 위화감도 느끼지 않는다. “세계의 중심 제국”의 

폭력은 우리에게는 “불륜”이 아닌 “로맨스”일 뿐인데, 과연 그런 시각을 가지

고 한반도의 중생들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44

북조선은 어떤 이미지일까? 우리는 북조선이 ‘비이성적 국가’나 ‘수수께끼 같은 

나라’라고 상상할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조선은 비이성적인 국가도 수수께끼 

같은 나라도 아니다.45 박노자의 지적처럼, ‘‘나’의 주관성을 넘어 ‘주체’와 ‘타자’를 

42 부르디외가 말하는 문학장의 세계는 ‘뒤집혀진 경제세계’로서, 여기서 즉각적인 이득을 추구하

는 것은 치명적이 될 것이고, 또 이 속에서는 유용성, 가득성, 효율성, 상호성, 종속 등의 원칙들

이 무상성, 초연함, 자율성, 그리고 자유로 뒤집힌다. Pierre Marc de Biasi, “미학 : 헤게모니 

쟁취를 위한 전투들,” P. Bourdieu, 하태환 역, 예술의 규칙 (서울: 동문선, 1999), p. 492.
43 천정환, “한국문학전집과 정전화: 한국문학전집사(초),” 현대소설연구, 제37호 (2008), p. 120;

남원진, “북조선 정전, 그리고 문화정치적 기획(1),” pp. 133～135.
44 “북한의 눈으로 남한을 한번 보자!,” 한겨레, 2017년 3월 21일.
45 A. Lankov, 리얼 노스 코리아, p. 13; 권헌익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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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르고 결국 만나게 하는 자기 상대화의 논리’가 필요하다. 이러하듯, 북조선 연

구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라 객관적 실물을 갖고 점검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조선 정전 연구도 북조선 문학의 실상을, ‘현대조선문학선집’과 같

은 객관적 실물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혁명적문학예술의 

정수이며 주체의 문학예술발전을 힘 있게 떠밀어 주는 영원한 생명선이다.4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일제와 조선인민간의 민족적 및 계급적모순은 극도로 첨예화되고 있

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민족자본가, 상인, 종교인 등 모든 조선

사람들은 일제를 불구대천의 원쑤로 저주하면서 놈들의 멸망을 일일천추로 

고대하고 있으며 도처에서 반일투쟁을 벌리고 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영향밑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조선인민들은 일제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탄압

을 박차고 그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여러 가지 형태로 줄기차게 벌렸다. (……)
이 시기 프로레타리아작가들은 항일혁명투쟁의 영향밑에 앙양되는 로동자, 농

민들의 계급적인 투쟁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하였다.47

북조선 ‘현대조선문학선집’이 인식교양적 가치를 강조한 인민 ‘교양서’ 또는 인

민을 호명하고 인민을 기획하려는 ‘계몽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1930년대 시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김일성의 담화를 인용하여 논증하는, ‘김일성 교시’를 절대

화하는 방법이나 ‘항일혁명투쟁의 영향 밑’에서 1930년대 진보적 문학을 설명하는 

방식 등은 남한 독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또한 김일성이 친히 창작했다

고 말해진 혁명시가들이나 ‘혁명적 문학예술의 정수이며 주체의 문학예술발전을 

힘있게 떠밀어 주는 영원한 생명선’이라고 평가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도 마찬

가지이다.

즉, 이런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교시나 북조선식의 역사가 침투한 ‘혁명시가집’

등에서 보듯, 북조선의 ‘현대조선문학선집’은 ‘항일혁명문학’을 중심핵으로 한 ‘정

치선전물’이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다. 북조선의 역사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국가정통성이 재구성되듯, 조선문학의 역사도 항일혁명문학을 중심핵으

46 김일성 외, 혁명시가집(현대조선문학선집(24)), p. 7.
47 은종섭, “1930년대 진보적단편소설에 대하여,” 엄흥섭 외, 출범전후(현대조선문학선집(34))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3),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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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근접성의 원리에 따라 동심원의 구조로 재배치된다. 이런 정전들은 과거의 유

산만 아니라 재현되고 재경험되는 살아있는 전통으로 자리매김한다. 이는 문학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결국 이는 문학이 아니라 근대

문학이 낳은 결과이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딱 맞는 명작 선집

독서력과 논술력의 첫걸음은 소설 읽기에서!48

엄선된 대표작, 친절한 어휘, 깊이있는 해설에 세련된 편집까지, 교과서 안의 

걸작들, 교과서 밖 명작들을 이제 새롭게 만나보세요49

위에서 보듯, 북조선의 ‘현대조선문학선집’이 사회주의 체제 하의 ‘정치선전물’

이라는 점과 마찬가지로 남한의 ‘현대문학전집’이 자본주의 체제의 ‘고급문화상품’

이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북조선의 정전집이 남한의 정전집의 원리와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

으로 정전집을 재구성했다는 사실, 또는 그러한 욕망이 발현됐다는 것이기에 그러

하다. 이런 사실에 대한 인정 없이 진행된 논의는 자칫 ‘우리 식’ 연구만이 될 공산

이 크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근대문학의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단지 북조선 근대문학이 남한 근대문학에 비해 표층적일 뿐이다.

즉, 북조선의 근대문학이 남한의 근대문학에 비해 정치와 문학의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기에 그러하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서 남한 문학에 의해서 가려진 북조선 

문학의 욕망에 대한 복원 작업도 절실하다. 즉, 지금의 현실에서, 남북 문학이라는 

타자의 시선을 넘어선 새로운 방향성 또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에 그러하다.50 여기서도 주체의 주관성을 넘어 ‘주체와 타자를 아우르고 서로 만

나는 자기 상대화의 논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 접수: 5월 5일 ■ 심사: 6월 9일 ■ 채택: 6월 13일

48 “한국소설 100년을 총결산한다 20세기 한국소설(광고),” 창작과 비평, 제130호 (2005), 쪽수 

없음.
49 “‘문학과지성사 한국문학전집’은 우리 세대가 경험하는 최고의 문학전집입니다.(광고),” 문학과 

사회, 제114호 (2016), 쪽수 없음.
50 남원진, “북조선 문학예술 연구의 동향과 첨언,” p. 198; 남원진, “북조선 정전, 그리고 문화정치

적 기획 (1),” pp.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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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
리인직, 반아

(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1)
문예출판사 1987. 5. 10.계몽기소설집(1)

리인직, 반아

리인직(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2)

문예출판사 1987. 8. 30.계몽기소설집(2)
리해조

구연학, 안국선,
김교제, 리상협

(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3)
문예출판사 1987. 12. 30.계몽기소설집(3)

구연학, 김교제, 리상협, 안국선, 작가미상

최찬식 외 3명
(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4)
문예출판사 1988. 7. 10.계몽기소설집(4)

최찬식, 작가미상
김우진, 박이양,
최연택, 조일재 

외 2명(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5)
문예출판사 1988. 9. 10.계몽기소설집(5)

김우진, 박이양, 조일재, 최연택, 작가미상

김학길(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6)

문예출판사 1990. 11. 10.

계몽기시가집
검무산초인, 권은상, 김교익, 김인식, 김철영, 남
강생, 동초생, 리상준, 리중원, 리필균, 박기렴,
북악산인, 사몽, 서탑황생, 성암생, 소석생, 숙월

생, 운림생, 읍화맹, 일몽, 자하산인, 전경택, 최
남선(공륙, 공륙식), 최병한, 최영구, 춘사생, 토
운, 편운생, 홍태양, 작자미상

신채호, 량건식,
리상춘 외 

10명(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7)
문예출판사 1989. 11. 10.

단편소설집 슬픈 모순
걱정없을이, 김명순, 김영걸, 량건식, 류종석, 리
상춘, 배달자, 백락천인, ㅅㅎ생, 신채호, 전장춘,
주락양, 현상윤

리광수(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8)

문예출판사 1991. 1. 30.장편소설 ≪개척자≫
리광수

현진건, 라도향,
리익상(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9)
문예출판사 1990. 9. 20.단편소설집 행랑자식

라도향, 리익상, 현진건

최서해(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10)

문예출판사 1991. 5. 30.최서해단편소설집 탈출기
최서해

조명희 외 

6명(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11)
문예출판사 1991. 9. 10.

단편소설집 락동강
류완희, 박길수, 송순일, 신채호, 임영빈, 조명희,
최승일

송영, 윤기정,
김영팔(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12)
문예출판사 1991. 8. 15.단편소설집 석공조합대표

김영팔, 송영, 윤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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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13)

문예출판사 1991. 12. 30.

1920년대시선(1)
강영균, 권연기, 권파, 김동명, 김동환, 김선량,
김형원, 로초생, 류도순, 리광수, 리영근, 리일,
리장희, 백기만, 백원, 변영노, 변종호, 신채호,
심홍, 오상순, 월양, 월파생, 정경목, 조동건, 주
요한, 한날, 한룡운, 한별, 한사배, 현성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14)

문예출판사 1992. 5. 30.1920년대시선(2)
김명순, 김소월, 김억, 로자영, 홍사용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15)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1992. 12. 30.

1920년대시선(3)
강병주, 곽로옆, 권구현, 김계담, 김랑운, 김삼술,
김시훈, 김주원, 김창술, 김창주, 김해강, 남궁벽,
녀성, 녀심, 량우정, 량주동, 렴우상, 류완희, 류
운향, 류재형, 류창선, 리병기, 리병윤, 리상화,
리은상, 리호, 박세영, 박아지, 박윤용, 박제찬,
박팔양, 백파, 변혁, 복주생, 손풍산, 송순일, 신
석정, 심훈, 안례부, 어적산인, 엄흥섭, 윤영희,
적포탄, 전맹, 정로풍, 정룡산, 정지용, 조명희,
조운, 진우촌, 최화숙, 포뢰, 포영생, 한도렬, 한
정동, 허수만

주요섭 외 

10명(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16)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1998. 4. 25.
소설집 인력거군
계용묵, 김동인, 김운정, 렴상섭, 리명식, 리선섭,
리종명, 박종화, 전영택, 주요섭, 최독견

김영팔 외 

14명(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17)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1995. 3. 5.
1920년대희곡선

김두용, 김수산, 김영팔, 김운정, 김정진, 도봉생,
류영, 소화, 유진오, 윤수봉, 임영빈, 조명희, 진
우촌, 채만식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18)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1993. 7. 30.

1920년대 아동문학집(1)
강순도, 고장환, 고한승, 권환, 긴내, 김남주, 김
병호, 김상근, 김선익, 김영일, 김용희, 김창신,
김호영, 꽃동산, 남궁랑, 남궁인, 남석종, 락랑,
렴근수, 로해룡, 류금산, 류도순, 류재형, 류종원,
류지영, 리경로, 리고손, 리명식, 리성홍, 리용완,
리원수, 리정구, 리정호, 마춘서, 박기섭, 박길주,
박두언, 박범숙, 박세영, 박팔양, 방정환, 서덕출,
성경린, 성석훈, 송완순, 안준식, 영춘, 윤극영,
윤량모, 윤복진, 윤석중, 장선명, 장정심, 전광수,
정기주, 정상규, 정열모, 정인섭, 정지용, 정태이,
주강산, 초동, 초로, 최룡봉, 최서해, 최순애, 최
영기, 최접봉, 표월강, 한봉천, 한정동, 해달별,
홍란파, 홍종인, 황석원

리기영(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19)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1993. 5. 20.리기영단편소설집 오빠의 비밀편지

리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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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20)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1994. 2. 20.

1920년대 아동문학집(2)
강훈, 고한승, 권환, 김도인, 남궁랑, 량고봉, 로
직이, 리강흡, 리명식, 리병화, 리상대, 리정호,
마니산인, 마해송, 맹주천, 문병찬, 민봉호, 박달

성, 박세영, 박정창, 방정환, 백신애, 송영, 연성

흠, 윤석중, 전영택, 최경화, 최병화

리기영(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21)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1995. 11. 25.장편소설 고향

리기영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22)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2001. 8. 30.

1920년대 수필집
고성, 권덕규, 김남주, 김동환, 김석송, 김소저,
김영팔, 김을한, 돌이, 라도향, 로자영, 류도순,
류완희, 류춘섭, 리광수, 리기영, 리상화, 리익상,
리종정, 리향, 문일평, 박경식, 박찬희, 박팔양,
방인근, 방정환, 백기만, 비봉산인, 손진태, 송순

일, 신경순, 심훈, 엄흥섭, 윤극영, 윤기정, 장수

산인, 전당, 정규창, 조두성, 조명희, 주은섭, 진
학보, 최서해, 최의순, 현진건, 현철, 홍사용, 황
락진

리효석 외 

7명(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23)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2000. 3. 25.
소설집 로령근해
리무영, 리종명, 리효석, 박승극, 방인근, 약월,
최독견, 추적양

최치영, 박건천

(편집)

현대조선문학선집(24)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2002. 6. 30.
혁명시가집
강반석, 김일성, 김정숙, 김형직, 항일무장투쟁

을 반영한 인민가요들, 항일혁명가요들, 항일혁

명투쟁시기 구호문헌의 혁명시가들

한설야(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25) 문학예술

종합

출판사

1999. 3. 20.장편소설 황혼

한설야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26)

문학예술

출판사
2004. 3. 5.

1930년대시선(1)
김달진, 김동석, 김봉인, 김상훈, 김진세, 김창술,
김해강, 류완희, 리병옥, 리상화, 리설주, 리은상,
리정구, 리흡, 림학수, 민병균, 박남수, 박두진,
박문서, 박산운, 박아지, 박종식, 박팔양, 서정주,
신진순, 오일도, 오장환, 윤태웅, 장만영, 정인보,
정지용, 정호승, 조남영, 조명희, 조운, 조지훈,
주수원, 천청송, 한룡운, 한죽송, 허리복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27)
문학예술

출판사
2004. 1. 5.

1930년대시선(2)
강경애, 권환, 김광균, 김기림, 김대봉, 김람인,
김상용, 김영랑, 류창선, 류치환, 리대용, 리륙사,
리찬, 리희승, 박룡철, 박세영, 백석, 신석정, 양
운한, 윤곤강



>>>167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28)

문학예술

출판사
2004. 3. 30.

1930년대시선(3)
강의훈, 고두동, 고온, 고재흥, 권구현, 김광섭,
김광주, 김규은, 김단정, 김병호, 김상정, 김소엽,
김어수, 김용호, 김우철, 김인걸, 김정거, 김정환,
김조규, 김종한, 김죽사, 김천규, 김태오, 남응손,
늘샘, 도진호, 량우정, 로상현, 로천명, 류성호,
류연옥, 류의탁, 류재성, 류재영, 리계원, 리고려,
리고산, 리동규, 리무극, 리서향, 리어수, 리용악,
리원우, 리은희, 리혜숙, 리혜영, 림린, 박계홍,
박로아, 박로춘, 박봉준, 박석정, 박영준, 박영호,
박인범, 박재륜, 방인희, 백철, 서창제, 석포영,
소인, 송순일, 송양파, 송완순, 송창일, 승용순,
승효단, 신석초, 안룡만, 안영균, 안회남, 염주용,
오시영, 윤동주, 윤적도, 임혜라, 전고한, 전무길,
전춘파, 정동, 정룡산, 정청산, 정태선, 조동진,
조령출, 조벽암, 조세림, 조연현, 조정현, 주영섭,
최련실, 편운, 피천득, 한적선, 한흑구, 함효영,
허보, 황철엄

리기영(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29)

문학예술

출판사
2006. 5. 15.장편소설 ≪봄≫

리기영

강경애(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30) 문학예술종

합

출판사

1994. 6. 20.장편소설 인간문제

강경애

심훈(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31)

문학예술

출판사
2004. 1. 15.장편소설 상록수

심훈

한설야(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32)

문학예술

출판사
2005. 3. 10.장편소설 탑

한설야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33)
문학예술

출판사
2003. 6. 30.

소설집 철도교차점
김사량, 김유정, 리효석, 유진오, 전무길, 채만식,
최인준, 한설야, 현경준, 홍구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34)
문학예술

출판사
2003. 6. 20.

소설집 출범전후
강경애, 김소엽, 리근영, 리재환, 리주홍, 박영춘,
엄흥섭, 윤세중, 임순득, 조벽암, 한인택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35)
문학예술

출판사
2003. 7. 5.

소설집 질소비료공장
김동리, 김승구, 김영석, 김정한, 리기영, 리동규,
리북명, 박승극, 박화성, 석인해, 심규섭, 장일익,
지봉문, 함대훈

리기영(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36)

문학예술

출판사
2006. 6. 20.장편소설 ≪인간수업≫

리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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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37)

문학예술

출판사
2006. 9. 25.

≪1930년대 수필집≫
강경애, 김두헌, 김문집, 김석송, 김유정, 김자혜,
김한태, 김해강, 남궁만, 로자영, 리기영, 리륙사,
리무영, 리석훈, 리은상, 리적효, 리찬, 리흡, 림
학수, 문일평, 민병휘, 민태원, 박세영, 박승국,
박영준, 박태원, 박화성, 백신애, 석인해, 송순일,
송영, 신림, 심훈, 안회남, 엄흥섭, 장덕조, 전영

택, 정인택, 정지용, 조벽암, 주요섭, 채만식, 채
선엽, 최정희, 한룡운, 한설야, 한효, 홍구, 홍란

파, 홍종인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38)

문학예술

출판사
2009. 8. 15.

해방전평론집

권환, 김두용, 김문집, 김수산, 김우철, 량명, 리
기영, 리상화, 리성태, 리익상, 리정구, 리종기,
문원태, 박승극, 박영호, 소파(방정환), 송영, 신
채호, 안함광, 엄흥섭, 윤곤강, 윤기정, 임정재,
최서해, 한설야, 한식, 현진건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39)

문학예술

출판사
2005. 4. 12.

1930년대아동문학작품집(1)
김동길, 김복진, 김북원, 김상덕, 김영팔, 김우철,
김인식, 김중곤, 남궁만, 량가빈, 로량근, 리구조,
리동규, 리원우, 박세영, 박세철, 박아지, 손기문,
송영, 송창일, 안준식, 양재응, 엄흥섭, 임원호,
조재호, 주요한, 진장섭, 최병화, 최인화, 현덕,
현재덕, 홍구, 홍일오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40)

문학예술

출판사
2005. 6. 25.

1930년대 아동문학작품집(2)
강로규, 강성범, 강소천, 강승한, 고장환, 공재명,
곽로엽, 권오순, 권태웅, 김광섭, 김규은, 김대봉,
김대창, 김락환, 김북원, 김성도, 김성복, 김영수,
김영일, 김영팔, 김우철, 김원룡, 김자겸, 김종기,
김종하, 김중곤, 김춘강, 김태오, 김한성, 남궁만,
남양초, 로상현, 로천명, 류재형, 리구월, 리동규,
리동우, 리룡섭, 리봉성, 리영무, 리원수, 리원우,
리은상, 리일래, 리정구, 리향파, 리헌구, 림춘길,
마가산, 마하산, 목고경, 목일신, 민병균, 박경종,
박고경, 박로아, 박로춘, 박맹, 박명옥, 박병도,
박세영, 박수봉, 박아지, 박약서아, 박영순, 박영

종, 박영하, 박을송, 박재관, 방응삼, 배선권, 변
재연, 북원초인, 서덕출, 서정봉, 석전아, 송선일,
수봉, 수용, 신한경, 안룡만, 안병두, 안영수, 엄
흥섭, 오영자, 유민, 윤곤강, 윤극영, 윤동주, 윤
복진, 윤석중, 윤태영, 임원호, 장세권, 장수철,
장인균, 전식, 전일순, 정대위, 정적아, 정청산,
정형원, 정흥필, 조종현, 주요한, 주향두, 차남성,
차칠선, 철염, 최봉록, 최수복, 최순애, 최신구,
최옥란, 한백곤, 한인숙, 한정동, 한죽송, 허길옥,
허문일, 허삼봉, 홍구, 홍종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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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41)

문학예술

출판사
2008. 4. 25.≪1930년대희곡선≫(1)

김송, 남궁만, 류치진, 박서민, 송영, 채만식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42)

문학예술

출판사
2008. 5. 15.≪1930년대희곡선≫(2)

김진수, 리기영, 리서향, 함세덕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43)
문학예술

출판사
2009. 7. 30.

소설집 꽃피였던 섬
김소엽, 리무영, 박태원, 박화성, 석인해, 유진오,
장덕조, 조벽암, 차자명, 최명익, 최태응, 한인택,
현경준, 현덕

?(미확인)
현대조선문학선집(44)

?(미확인) ?(미확인)?(미확인)
미확인

현진건(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45)

문학예술

출판사
2007. 5. 15.장편소설 ≪무영탑≫

현진건

석선영(편집)
현대조선문학선집(46)

문학예술

출판사
2009. 3. 15.김사량작품집

김사량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47)
문학예술

출판사
2011. 2. 10.

≪해방전녀류문학작품선≫
강경애, 김말봉, 김오남, 김자혜, 로천명, 리선희,
리해월, 박화성, 백신애, 장덕조, 장정심, 주수원,
최정희, 혜원, 홍순옥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48)

문학예술

출판사
2010. 7. 30.

해방전동화집
고한승, 김명호, 김영환, 김흥련, 로량근, 류일천,
류지영, 리귀조, 리영철, 리정호, 림마리아, 마해

송, 맹주천, 박로춘, 박세혁, 박유중, 박인호, 방
정환, 손기문, 송기화, 아니산인, 엄흥섭, 연성흠,
전홍림, 정순철, 조풍연, 채만식, 청천강인, 최경

화, 최종범, 최청곡, 한충, 홍은성, 구전동화

엄흥섭(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49)

문학예술

출판사
2010. 3. 15.소설집 ≪정열기≫

엄흥섭

심훈(저자)
현대조선문학선집(50)

문학예술

출판사
2010. 3. 10.장편소설 ≪영원의 미소≫

심훈

석선영, 류희정

(편집)

현대조선문학선집(51)
문학예술

출판사
2010. 6. 5.소설집 ≪비오는 길≫

박승극, 채만식, 최명익

석선영, 류희정

(편집)

현대조선문학선집(52)
문학예술

출판사
2011. 4. 15.소설집≪천하태평춘≫

채만식

류희정(편찬)

현대조선문학선집(53)
문학예술

출판사
2011. 4. 25.

1940년대문학작품집(해방전편)
권환, 김동석, 김사량, 김소엽, 김영석, 김정한,
김창걸, 로자영, 리기영, 리무영, 리무영, 리용악,
리찬, 박로갑, 엄흥섭, 월탄, 윤곤강, 정인택, 주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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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해방전편’ 현대조선문학선집(1～53)(1987～2011) 수록 작가명

작가 수록 권수 작가 수록 권수 작가 수록 권수

강경애
(27), (30), (34),
(37), (47)

강로규 (40) 강반석 (24)

강병주 (15) 강성범 (40) 강소천 (40)
강순도 (18) 강승한 (40) 강영균 (13)
강의훈 (28) 강  훈 (20) 걱정없을이 (7)

검무산초인 (6) 계용묵 (16) 고두동 (28)
고  성 (22) 고  온 (28) 고장환 (18), (40)
고재흥 (28) 고한승 (18), (20), (48) 공재명 (40)
곽로옆 (15) 곽로엽 (40) 구연학 (3)
권구현 (15), (28) 권덕규 (22) 권연기 (13)
권오순 (40) 권은상 (6) 권태웅 (40)

권  파 (13) 권  환
(18), (20), (27),
(38), (53)

긴  내 (18)

김계담 (15) 김광균 (27) 김광섭 (28), (40)
김광주 (28) 김교익 (6) 김교제 (3)
김규은 (28), (40) 김기림 (27) 김남주 (18), (22)
김단정 (28) 김달진 (26) 김대봉 (27), (40)
김대창 (40) 김도인 (20) 김동길 (39)
김동리 (35) 김동명 (13) 김동석 (26), (53)
김동인 (16) 김동환 (13), (22) 김두용 (17), (38)
김두헌 (37) 김락환 (40) 김람인 (27)
김랑운 (15) 김말봉 (47) 김명순 (7), (14)
김명호 (48) 김문집 (37), (38) 김병호 (18), (28)
김복진 (39) 김봉인 (26) 김북원 (39), (40)
김사량 (33), (46), (53) 김삼술 (15) 김상근 (18)
김상덕 (39) 김상용 (27) 김상정 (28)
김상훈 (26) 김선량 (13) 김선익 (18)
김성도 (40) 김성복 (40) 김소엽 (28), (34), (43), (53)
김소월 (14) 김소저 (22) 김  송 (41)
김수산 (17), (38) 김승구 (35) 김시훈 (15)
김어수 (28) 김  억 (14) 김영걸 (7)
김영랑 (27) 김영석 (35), (53) 김영수 (40)

김영일 (18), (40) 김영팔
(12), (17), (22),
(39), (40)

김영환 (48)

김오남 (47) 김용호 (28) 김용희 (18)

김우진 (5) 김우철
(28), (38), (39),

(40)
김운정 (16), (17)

김원룡 (40) 김유정 (33), (37) 김을한 (22)
김인걸 (28) 김인식 (6), (39) 김일성 (24)
김자겸 (40) 김자혜 (37), (47) 김정거 (28)
김정숙 (24) 김정진 (17) 김정한 (35), (53)
김정환 (28) 김조규 (28) 김종기 (40)
김종하 (40) 김종한 (28) 김주원 (15)
김죽사 (28) 김중곤 (39), (40) 김진세 (26)
김진수 (42) 김창술 (15), (26) 김창걸 (53)
김창신 (18) 김창주 (15) 김천규 (28)
김철영 (6) 김춘강 (40) 김태오 (28), (40)
김한성 (40) 김한태 (37) 김해강 (15), (2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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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
(13)

김형직 (24) 김호영 (18)
김석송 (22), (37)

김흥련 (48) 꽃동산 (18) 남강생 (6)

남궁랑 (18), (20) 남궁만
(37), (39), (40),

(41)
남궁벽 (15)

남궁인 (18) 남석종 (18) 남양초 (40)
남응손 (28) 녀  성 (15) 녀  심 (15)
늘  샘 (28) 도봉생 (17) 도진호 (28)
돌  이 (22) 동초생 (6) 라도향 (9), (22)
락  랑 (18) 량가빈 (39) 량건식 (7)
량고봉 (20) 량  명 (38) 량우정 (15), (28)
량주동 (15) 렴근수 (18) 렴상섭 (16)
렴우상 (15) 로량근 (39), (48) 로상현 (28), (40)

로자영
(14), (22), (37),

(53)
로직이 (20) 로천명 (28), (40), (47)

로초생 (13) 로해룡 (18) 류금산 (18)
류도순 (13), (18), (22) 류성호 (28) 류연옥 (28)

류  영 (17) 류완희
(11), (15), (22),

(26)
류운향 (15)

류의탁 (28) 류일천 (48) 류재성 (28)
류재영 (28) 류재형 (15), (18), (40) 류종석 (7)
류종원 (18) 류지영 (18), (48) 류창선 (15), (27)
류춘섭 (22) 류치진 (41) 류치환 (27)
리강흡 (20) 리경로 (18) 리계원 (28)
리고려 (28) 리고산 (28) 리고손 (18)
리광수 (8), (13), (22) 리구월 (40) 리구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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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troduction to A Study on ‘An Anthology of Modern 
Josun Literature’, A Collection of North Josun Canons:
On ‘An Anthology of Modern Josun Literature(1∼53)’ 

(1987∼2011)

Won-Jin Nam

We may also imagine that North Josun is ‘the most isolated and mysterious state’ 
or ‘an irrational state’. But it is neither an irrational state nor puzzling existence, which is 
also applied to its past. Unlike our imagination, at the present point of time, we need to 
study North Josun literature not with the ‘image’ distributed by the media and made from 
common sense but with objective ‘object’.

An Anthology of Modern Josun Literature(1-53) was reconstructed mainly by 
Giyoung Lee, an author of ‘proletarian literature’, and others, but it also restored many 
authors who had been classified as authors of ‘bourgeois literature’ like Gwangsoo Lee and 
others. When this anthology was re-created and monopolized, poems, fictions, dramas, 
essays, criticisms and so on were not only rearranged from ‘literature of enlightenment’ 
to ‘literature in the early 1940’s’ but also the ‘revolutionary songs’ called the ‘creations’ 
by Ilsung Gim’ and others were included. The anthology tried to reconstruct or re-create 
a topographical map of Josun literature in the magnetic field of ‘subjective literature 
theory’, which tried to put together not only ‘anti-Japanese revolutionary literature’ but 
also ‘bourgeois literature’ and ‘proletarian literature’ from the viewpoint of ‘ethnic 
cultural heritage’. That is, it is a project with the concentric structure with ‘anti-Japanese 
revolutionary literature’, which was said to be Ilsung Gim’s ‘creation’, as a nucleus. 
Therefore, it is needless to say that from the viewpoint of subjective art and literature theory 
it is cultural political planning which has rearranged each work by scouting for a new 
meaning in it.

Just as ‘A Complete Collection of Modern Literature’ of South Korea is ‘a product 
of high culture’ under a capitalistic system, ‘An Anthology of Modern Josun Literature’ 
of North Josun is ‘a political advertisement’ under a socialistic system. In fact, collections 
of canons were reconstructed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a capitalistic or socialistic 
system, or such desire was revealed. In the present reality, a study on North Josun 
literature may also enable me to find a new directionality or possibility beyond others’ 
eyes of South and North literature. Of course, a logic of self-relativization is necessary 
where the subject and others are put together and met beyond the subject’s subjectivity.

Key Words: ‘An Anthology of Modern Josun Literature’ Canon, Canonization, North 
Josun Style Block Book, Cultural and Politica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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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유형에 따른 개인선호의

변화와 결정요인, 2007∼2014*

권  수  현**1

Ⅰ. 문제제기 Ⅳ. 분석결과

Ⅱ. 기존연구 검토 Ⅴ. 요약과 결론

Ⅲ. 연구방법: 데이터와 변수

국문요약

본연구는대북정책을세분화하고각대북정책

(남북합의사항계승, 대북지원, 대북지원과북핵의

연계, 남북경제협력,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에대

해한국인개개인이어떤선호를갖고있으며, 이러

한선호가시간의흐름에따라어떻게변화해왔는

지, 그리고이러한선호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로

는어떤것들이있는지를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해경험적으로분석했다. 분석

의대상이된여섯개대북정책의연도별평균점수

변화를살펴보면, 시간에따라평균점수가변동하는

모습을보이지만변동의폭이크지않다. 하지만노

무현 정부 시기(2007)의 평균점수와 이명박 정부

(2008～2012) 그리고박근혜정부(2013～2014)의평

균점수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존재하

며, 이명박·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에대해조금더

긍정적인선호를갖는방향으로변화가진행되었다.

한편, 각대북정책선호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

석한 결과,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호남지역에

거주하는사람일경우, 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회적

거리감이낮은 사람일수록, 민족정체성이 더강한

사람일수록, 교육수준이높을수록, 통일이국가적으

로그리고개인적으로이익이된다고생각하는사람

일수록남북간교류와협력을강조하는대북정책을

선호하는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보수적인사람일수록, 영남지역에거주하는사람일

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높은

사람일수록, 통일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않는

경향이강한사람일수록정경일치원칙에입각한강

경한대북정책을선호하는경향을보이는것으로나

타났다..

주제어: 대북정책, 개인선호, 정치적성향, 민족정체성,

사회적 거리감, 국가적·개인적 이익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2016S1A3A2925361). 논문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pp. 17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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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대북정책’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정

의 또는 학술적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 학자는 “통일정책은 통일과정과 절차,

이념, 체계 등을 다루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인 반면, 대북정책은 통일정책

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개념으로, 북한의 특정한 행동이나 전략에 대응하며 현재

의 상황을 관리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했다.2

그런데 그동안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살펴보면,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명확

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다수 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상(남북관계)에 대한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 유지나 관리에 머무르는 정책이라고 보

기 어렵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국내나 국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어 체제 차원의 북한이나 행위자로서 

북한정부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더욱이 대북정책

을 북한이나 북한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고 할 경우에도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된 내용, 경제협력과 관련된 내용, 인권과 같이 북한주민과 관련된 내용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정책 또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장기적 계획과 정책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정

권교체에 따라 접근법과 내용이 달라진다. 그리고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정책 

다수는 한국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통일정책을 선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매년 통일부에서 발행하는 통일백서의 내용을 보면, 통일정책이 대

북정책의 하위 범주로 제시된 경우도 있다. 이렇듯 개념상의 통일정책과 실제 운

용되는 통일정책 간의 차이는 통일정책을 대북정책의 상위 개념으로 보기 어렵게 

한다.

한편,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념적·정치적 성향에 따른 갈등과 대립을 불러

일으키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세부적인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정책에 

대해 한국인들이 어떤 선호를 갖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선호

가 개인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아니면 선호에 영향을 미치

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지, 또는 정책에 따라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지 등도 불명확하다.

2 김문성, “초국가적 제도주의에 근거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의 새로운 접근법: 신기능주의와 신제도

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교평가를 바탕으로,” GRI 연구논총, 제15권 2호 (2013),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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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대북정책이 아닌,

하위 차원으로 세분화된 대북정책을 대상으로 각각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국인들

이 어떤 선호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이 200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통일의식조사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특히 

현재까지 공개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종합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의 흐름 속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선호에 일관성이 존재하는지 또

는 변화하는지, 그리고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이 지속성을 갖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선호를 시계열적

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 선호와 관련

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본 연구와 이전 연구의 차이점을 제시한

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

는 3장에서 언급한 분석방법을 활용해 도출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5장에

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정치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Ⅱ. 기존연구 검토 

1.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

개인 수준에서 북한과 관련한 선호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현재는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대다수 연구는 통일과 관련된 개인의 선호를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즉 통일

의 필요성이나 기대, 통일비용에 대해 개인들이 어떤 선호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선호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3 반면, 정

3 김경은·윤노아, “청소년의 국민정체성, 통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사회과교육, 제51권 

1호 (2012), pp. 123～140; 김병조, “민주화 선호경향과 통일의식 간의 관계 분석,” 통일과 평화,
1권 2호 (2009), pp. 63～102; 백시내,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다문화 수용성과 통일 태도,” 사회

과학연구, 제32집 1호 (2016), pp. 337～356; 변종헌, “20대 통일의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pp. 157～186; 윤옥경, “중학교 교사와 학생의 북한에 대한 

지식과 통일에 대한 태도의 관계: 서울 지역 중학교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

육학회지, 제18권 3호 (2010), pp. 269～279;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제22권 1호 (2014), pp. 167～206; 이성우, “통일의식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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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런데 통일로 가기 위

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이 정부의 대북정책이고,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국인

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할 때 추진의 탄력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점

에서 한국인들이 통일에 대해 어떤 선호를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대

북정책에 대한 선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로는 김세진(1973),4 윤광일(2013),5 김병로·

최경희(2012),6 박균열·송도선(2014),7 송영훈·권수현(2013)8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 사용되는 대북정책 또는 통일정책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구체화되

고 있다. 김세진(1973)은 남북교역으로, 윤광일(2013)은 ‘북한과의 통일방식, 북한

과의 교류협력방식, 북한과의 협상방식, 북한에 대한 지원 여부’로, 김병로·최경희

(2012)는 ‘대북지원, 경제투자, 남북회담,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지원’으

로 구체화했다. 박균열·송도선(2014)과 송영훈·권수현(2013)은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하나의 구체화된 정책이기보다

는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법(approach)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접근 방향과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총체적인 접근법으로

서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와 이를 구체화한 하위 개별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

선호 간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미치는 통일여건의식의 상호관계: LISREL을 통한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통일과 평화, 제5권 

1호 (2013), pp. 115～153; 장민수·김준석, “북한 주민에 대한 상충적 태도와 적극적 통일인식에

의 영향,” 한국정치연구, 제24권 1호 (2015), pp. 111～139; 전우영·조은경, “북한에 대한 고정

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4권 1호 (2000), pp. 167～
184; 정기선,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가 통일열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
32권 (1998), pp. 427～448; 조복희·강완숙, “청소년의 북한에 대한 이해, 통일에 대한 태도 및 

심리적 거리감과 정보종류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연구,” 청소년학연구, 제5권 3호 

(1998), pp. 287～311; 조진만·한정택,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민족적 당위와 

현실적 이익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6권 1호 (2014), pp. 149～178; 최영준·황태희·
최우선·주형민,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의 정책수용성에 대한 실증연구: 2013년과 2015년 국민

인식조사 비교,” 국제관계연구, 제21권 1호 (2016), pp. 5～32.
4 김세진, “남북한결합에 대한 태도 분석,” 통일문제연구, 제3권 (1973), pp. 223～243.
5 윤광일,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가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5집 2호 (2013),
pp. 29～63.

6 김병로·최경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 평화, 제4권 1호 (2012), pp. 101～139.
7 박균열·송도선, “대학생과 성인의 통일의식 및 통일교육 시사점,” 통일전략 제14권 2호 (2014), pp.
135～159.

8 송영훈·권수현,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 결정요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비교,” 아세아연구,
제56권 1호, pp. 15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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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떤 대북정책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북정책 선호와 관련된 연구들에 있어 이러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불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그

러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경험적인 연구가 부족

하다. 특히 대북정책이 한국사회 내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야기

되고 따라서 정치적 이념 성향이 대북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는 많지

만 경험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정치적 이념 성향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북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대북정

책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 아래로부터의 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아래로부터

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제대로 추진될 수도, 효과를 발휘할 수

도 없다. 또한 시민들의 선호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

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과연 한국사회 내 어

떤 균열에 기초해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갈

등을 최소화하고 지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실천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세분화하고 각각의 대북정

책에 대해 개인들이 어떤 선호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선호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시계열 자료를 사용함

으로써 시간의 변화와 정권교체 또는 남북관계의 상황 변화 등과 같은 외부적인 정

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선호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2.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 결정요인 

정책에 대한 개인선호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시각, 정치성향 시

각, 사회문화적 시각, 경제적 시각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9 인구통계학적 시각은 

9 손애리·이내영,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국가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을 중심으로,” 아태

연구, 제19권 3호 (2012), pp. 10～14; 송영훈·권수현,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 결정요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비교,” pp. 155～159;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p. 17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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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성별, 결혼, 종교, 거주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정치성향 시각

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정당에 대한 선호 요인들이 개인의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시각은 개인이 속한 민족에 대한 소속감이나 

충성, 애착을 의미하는 민족정체성(national identity)이나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의 자격을 의미하는 시민적 정체성(civic identity) 또는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

을 가진 집단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하는 다문화 수용성

(multi-cultural acceptability) 등을 정책선호의 중요요인으로 가정한다. 경제적 

시각은 수입이나 교육 수준,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의 경제적 수준과 지위,

또는 개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에 대한 기대(기대이익: expected benefit) 등이 개

인의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인구통계학적 시각을 제외한 정치성향 시각과 사회문화적 

시각, 그리고 경제적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각 시각에서 강조하는 요인들이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왜냐하면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일반

적으로 변수들의 영향력이 일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

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측

정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정치성향 시각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남한사회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고11 실제 개인의 정치적 성

향에 따라 각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

다.12 그런데 대북정책의 하위정책 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과연 세부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지 여부는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호가 달라

지는 정책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정책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 Alin M. Ceobanu and Xavier Escandell, “Comparative Analyses of Public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Using Mutinational Survey Data: A Review of
Theories and Research,” The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36, (2010), pp. 209～238.

11 남한사회에서 ‘남남갈등’은 일반적으로 “남북관계를 둘러싼 남한사회 내부의 갈등”이라는 뜻으로 사

용되고 있다. 손호철, “남남갈등의 남남갈등을 넘어서: 뉴라이트와 분단체제론의 비판적 고찰,” 진보

평론, 제30호 (2006), p. 216.
12 김재한, “남남갈등의 연계성: 대북정책에 관한 조선일보-한겨레신문 태도 간 연계성 및 대북정책-대

중정책-대미정책 태도 차이 간 연계성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2권 2호 (2010), pp. 137～158;
송영훈·권수현,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 결정요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비교,” pp. 153～
182; 윤광일,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가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pp. 29～63; 이정희, “통일관

련 사회단체의 이념적 차별성 연구: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2
권 4호 (2002), pp. 1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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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향력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우선, 남한사회에서 ‘단일민족’이라는 관념이 남북통일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뒷받

침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수사(rhetoric)로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통일의식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약 45%가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같은 

민족’을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반대로 전체 응답자의 55%가 통일

의 필요성이나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더 이상 민족정체성에서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과반을 조금 넘는 사람들이 민족정체성을 통일의 이유

로 보고 있지 않다. 이는 통일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민족정체성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

에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의 정당성 기반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족정체성이 다양한 대북정책에 대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 시각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다문화 수용성이 있다. 남한과 

북한이 70년 이상을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속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이질성은 통일 이후만이 아닌 그 이전의 과정에서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

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

험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에는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이 최근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2007년부터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은 대북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

다는 손애리·이내영(2012)의 연구에서와 같이 북한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으

로 측정하고 이것이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시각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남한사회의 변화와 이로 인한 

구성원의 인식 변화 가능성 때문이다. 통일의 이유로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는 사람

들의 비율이 50% 이하라는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미 일부 연구에서는 북한

(문제)과 통일에 대한 남한시민들의 인식이 당위적 차원에서 실용적 차원으로 이

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1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이 갖고 있는 

경제적 요인에 기초한 대북정책 선호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적인 현상인지,



184

모든 대북정책에 적용되는지, 일부 대북정책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증해보고

자 한다.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직업과 교육수준, 수입 

등이 주요 변수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에 기대이익 변수를 추

가한다. 기대이익 시각은 어떤 정책에 대한 선호가 그 정책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

익과 상관성이 높다고 본다.14 이를 대북정책에 적용하면, 대북정책에 대해 갖는 

개인의 선호는 대북정책으로 인해 기대되는 개인의 이익과 상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일의식조사 자료는 기대이익을 국가 차원의 

이익과 개인에 대한 이익으로 나누고 있는데 두 차원의 이익을 동시에 크거나 적

다고 인식하거나 두 차원을 분리해 인식할 수 있다.15

Ⅲ. 연구방법: 데이터와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이다. 통일의식조사는 매년 7～8월 사이에 구조

화된 설문지를 사용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표본추출은 지역별·연병령·성별로 층화

하여 비례 할당하는 다단층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이뤄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에서 ±2.8%이다.16

1. 종속변수 

통일의식조사의 내용은 크게 통일, 북한, 대북정책, 국제환경, 남한사회로 나

뉘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하위정책에 해당하는 내

용을 선정해 각 정책에 대한 개인의 선호와 선호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본 연구

13 송영훈·권수현,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 결정요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비교,” pp. 176～
177; 김병로·최경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pp. 131～134; 정은미,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5권 2호 (2013), pp.
98～101; 최영준·황태희·최우선·주형민,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의 정책수용성에 대한 실증연구:
2013년과 2015년 국민인식조사 비교,” pp. 19～26.

14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p. 180.
15 위의 글, p. 182.
16 박명규 외, 통일의식조사 2007～2014 코드북 (서울: 통일평화연구원, 2014),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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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선정한 하위 대북정책은 ‘남북 합의사항 계승, 대북지원, 대북지원과 북핵과

의 연계, 남북경제협력,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 지원’으로 6개이다. 여기에 정부

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추가했는데 이는 총체적인 접근법으로서 정부의 ‘대

북정책’에 대한 선호와 구체화된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 간에 유사점 또는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총 7개이다.

‘남북 합의사항 계승’은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있어 현(또는 미

래) 정부가 이전(또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한 남한시민의 선호를 살펴보기 위해 선택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남북 간 

체결한 합의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

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했다. 이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동의한다’(4점)까지 점수가 높아질수록 남북 합의사항을 

계승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코딩했다.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기 위해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선택했다.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

람일수록 대북지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를 

1점으로 ‘매우 도움이 된다’를 4점으로 코딩했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정부의 대북

지원 확대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대북지원은 북핵문제와 분리해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연계해 추진할 것인지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과 북핵의 연계’ 여부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기 위해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

다”는 문항을 선택했고, 대북지원과 북핵을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지지하

는 사람을 1점으로, 연계를 적극 반대하는 사람을 5점으로 코딩했다. ‘남북경제협

력’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선택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1

점)부터 ‘매우 도움이 된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코딩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남북

경협에 대해 긍정적인 선호를 갖는다.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정책 선호를 측정하기 위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는 문항을 선택했다. 응답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

는 것으로 코딩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문항을 선택했다. 응답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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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높아질수록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코딩했다. 마지막

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와 관련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

십니까?”라는 문항을 선택했고,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4점)까지 점수

가 높아질수록 정부의 대북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코딩했다.

이상 7개의 종속변수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시기에 모두 측정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일부 종속변수(대북지원, 남북경협,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북정

책 만족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설문조사가 이뤄진 반면, 남북 합의사

항 계승(2008～2014), 대북지원과 북핵 연계(2008～2014), 북한인권(2009～2014)

은 일부 연도가 제외되어 있다.

2.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정치성향 시각, 사회문화적 시각, 경제적 시각이 세부적인 대북정책 선호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해 각 시각에 해당하는 독립변수

를 선정했다.

우선, 정치성향 시각을 측정하는 변수로 정치성향 변수와 지역 변수를 선택했

다. 정치성향을 측정하는 변수로 지역 변수를 추가한 이유는 한국정치가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역주의에 기초해 움직이는 동시에 개인들 또한 정부와 국회의원에 

대한 선호나 정책 지지에 있어 지역주의에 기초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다. 정치성향 변수는 개인이 스스로 판단한 정치성향 문항을 선택했다. 본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보수적’을 1점으로, ‘매우 진보적’을 5점으로 

코딩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변수는 개인의 현재 거주지를 묻는 문항을 사용했으며, 영남지역(부산·대구·울

산·경북·경남), 호남지역(광주·전남·전북), 기타지역(충청·강원·제주) 거주자들을 

각각 1로 하고 다른 지역 거주자들을 모두 0으로 하는 세 개의 이항변수를 만들

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시각을 측정하는 변수로 민족정체성 변수와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변수를 선택했다. 민족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나

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했고,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답변한 사람을 1로, 나머지 답변은 0으로 

하는 이항변수로 재코딩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

해 “북한이탈주민과 다음과 같은 관계(동네이웃, 직장동료, 사업동반자, 결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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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맺는 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라는 네 개의 문항을 사용했다. 각 질문

에 대해 ‘전혀 꺼리지 않음’은 0점, ‘매우 꺼림’을 4점으로 코딩해 점수가 높아질

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커지도록 했다. 그 다음에 네 개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점

수를 모두 합해 0점부터 16점까지 연속적인 값을 갖는 사회적 거리감 변수를 만

들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시각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교육17과 소득, 기대이익을 선

택했다. 교육 변수는 중학교 이하는 1, 고등학교는 2, 대학교 이상은 3으로 하는 

구간척도로 코딩해 숫자가 높아질수록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코딩했다. 소

득 변수는 100만원을 단위로 하는 구간척도로 구성했다. 100만원 이하는 1로, 100～

199만원은 2, 200～299만원은 3, 300～399만원은 4, 400～499만원은 5로, 500만

원 이상은 6으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코딩했다.

한편, 기대이익 변수는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과 “통일이 자신에

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두 문항을 사용했으며, 전자를 

집단이익(국가 차원의 이익)으로, 후자를 개인이익(개인 차원의 이익)으로 구분했

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를 1점으로,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를 4점으로 

코딩했고 점수가 높아질수록 기대이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성별, 연령, 세대, 결혼, 종교는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성

별은 남성은 0, 여성은 1인 이항변수로 코딩했으며, 연령은 연속변수로 코딩했다.

세대는 19～29세는 1, 30～39세는 2, 40～49세는 3, 50～59세는 4, 60세 이상은 

5로 하는 구간척도로 코딩했다. 결혼은 미혼을 0, 기혼과 이혼/별거, 사별을 모두 

1로 코딩해 이항변수로 재구성했다. 종교도 무교인 사람을 0으로, 불교, 기독교, 천

주교, 기타 종교 등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을 1로 하는 이항변수로 재코딩했다.

17 교육 변수는 학자들에 따라 경제적 요인으로 포함되기도 하고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이는 교육에 대한 다른 가정 때문인데 교육 변수를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타나내는 지표로 보는 학자

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좋은 직업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 반면, 사회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는 학자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아진다

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가정을 수용해 교육 변수를 경제적 요인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더 좋은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활용하는 경

향이 강하며,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 타국가나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고 해서 모든 국가

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권수현·송영훈, “피를 나눈 형제, 이웃보

다 못한 친척?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의 사회적 거리감 결정요인, 2007～2014,”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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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했다. 우선은 기술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해 년도별

로 개별 대북정책에 대한 평균점수와 평균점수 간 차이를 살펴봤다. 다음에는 개

별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Stata 12를 

사용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했다.

1. 기술적 분석: 대북정책 유형에 따른 개인선호의 변화

<표 1>은 여섯 개의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의 평균점수를 연도별로 표시한 

것이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남북 합의사항 2.69

점, 대북지원 2.38점, 대북지원과 북핵 연계 2.61점, 남북경협 2.68점, 북한인권 

2.22점, 북한이탈주민 지원 2.22점, 대북정책 2.32점이다. 각 대북정책의 척도가 다

르고, 최저점과 최고점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점수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남북 합의사항의 척도가 4점 척도이고 중간점수가 2.5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남북 합의사항에 대한 전체평균이 2.69점이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정권교체에 상

관없이 남북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북지원의 경우는 중간점수인 2.5점보다 낮은데 이는 

한국인들이 대북지원을 하는 것이 북한주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

각하는 경향이 더 많고 따라서 대북지원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다. 대북지원과 북핵 연계의 경우, 중간점수가 3점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점수가 2.61점이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대북지원과 북핵을 연계하는 것에 조

금 더 높은 선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중간점수

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는 남북경협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남북경협에 우호적인 선호를 가진 한국인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인권은 중간점수보다 낮게 나왔는데 이는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그렇지 않은 한국인들보다 조금 

더 많다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서는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

과 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비슷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의 대북정책은 중간점수보다 낮아 전반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이 

높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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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북정책 유형별 개인선호의 연도별 평균과 전체 평균

유형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평균

남북 합의사항(1～4점) - 2.49 2.58 2.75 2.79 2.66 2.74 2.79 2.69

대북지원(1～4점) 2.46 2.36 2.38 2.38 2.37 2.33 2.33 2.44 2.38

대북지원과 북핵 

연계(1～5점)
- 2.69 2.64 2.61 2.65 2.70 2.43 2.55 2.61

남북경협(1～4점) - 2.63 2.73 2.72 2.74 2.68 2.59 2.70 2.68

북한인권(1～5점) - - 2.32 2.14 2.18 2.22 2.30 2.17 2.22

북한이탈주민지원(1～4점) 2.63 2.39 2.57 2.60 2.64 2.52 2.49 2.52 2.54

대북정책(1～4점) 2.17 2.21 2.19 2.32 2.30 2.23 2.60 2.51 2.32

<표 1>에 제시된 각 대북정책의 연도별 평균점수 변화와 그 의미를 좀 더 자

세히 살펴본다. 우선, 남북 합의사항의 평균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결과, 2008년, 2009년, 2012년의 평균

점수와 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 평균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자의 해보다 후자의 해에 남북 간 합의사항을 

계승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기에 남북 합의사항 계승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는데 이는 남북 합의사항 이행

을 거부해왔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과 반대되는 선호이다. 이

는 한 방향만을 고수하는 정부의 정책 노선이 오히려 개인 차원에서는 정부의 

정책 노선에 대한 반감을 증가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선호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북지원에 대한 평균점수는 증감의 폭이 상당히 미세한데 2007년의 평균점수

가 2008년, 2012년, 2013년의 평균점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갖고 있으며, 2012년과 

2013년의 평균점수는 2014년의 평균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를 응답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반

적으로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에게 ‘전혀’ 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 태도가 ‘약간’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태도보다 미세하게 높거나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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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것은 대북지원의 효과를 

판단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명박 정부 이후에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대북지원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었기 때

문에 대북지원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악화된 남북관계 

하에서는 대북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대북지원에 대한 평균적인 선호가 

8년 동안 큰 등락 없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대북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2014년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급격히 감소하고 다소 긍정적인 입장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박근

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에 대해 기대를 가졌고, 대북지원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대북지원과 북핵 연계에 대한 연도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평균점수의 변화에

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평균점수 간 차이를 살펴보면, 2013년의 

평균점수가 다른 모든 해의 평균점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2013년에 대북지원과 북핵을 연계해야 한다는 선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

다. 대북지원과 북핵 연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선호 변화는 박근혜 정부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 12일에 실시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물리적 도

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연도별 평균점수 간 차이를 살펴보면, 2008년의 평균점수

는 2009년과 2010년, 2011년의 평균점수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2013년의 평

균점수는 2010년과 2011년, 2012년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3년과 2014년의 평균점수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이명박 정부 때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선호가 더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악화된 남북관계 상황에서 대북지원과 북핵을 연계하더

라도 남북경제협력은 지속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인들이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을 분리해 사고하거나 다르게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한 접근에 있어 당위적이거나 윤리

적인 접근보다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평균점수의 연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2009년과 2012년,

2013년의 평균점수가 2010년, 2011년, 2014년의 평균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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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10년과 2011년, 2014년에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제기를 지지하는 개인들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말한다. 응답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다소’ 찬성한다(2점)는 응답자 비율이 

40% 전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찬성한다(1점)는 비율까지 

합하면, 60% 정도이다. 약 60%의 한국인들이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

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한국사회가 보수화되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

는 집단은 주로 보수적인 종교적·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가 그만큼 인권에 대해 민감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이 진보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권

문제는 역사적으로 보수의 의제가 아닌, 진보의 의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진보는 북한만이 아닌 남한을 포함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반면, 보수는 북한인권문제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선호의 정확한 의미는 기술적 통계분석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에 가장 낮다. 그리고 2008년 평균점수가 다른 해의 

평균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다. 즉, 지난 8년이라는 기간 중 

2008년에 유독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 한국인들의 선호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응답유형별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지하는 입장은 줄어든 반면,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 증가해 2014년에는 

지지하는 비율과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꾼 데는 여

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가능성으로 한국경제의 침체와 이로 인한 

개인 경제상황의 악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즉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통일된 

이후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준다. 통일 이후에 경제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경제상황이 악화된다면, 북한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은 남북주민들 간에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이

후의 경제모델은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남북주민에 대한 복지 측면을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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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속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이 2.17점으로 가장 낮고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첫 해인 2013년이 2.60점으

로 가장 높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 때 대북정책 만족도가 더 높지만 

두 정부의 평균점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다. 반면, 박

근혜 정부 시기의 평균점수는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기의 평균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

한 만족도보다 높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북한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더 선

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호 변화는 이명박 

정부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라는 정치환경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에 대북정책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한

국인들이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해 다소 피로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체적인 기조에 있어 큰 차이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이명박 정부 때

보다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 집권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

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인 2014년에 대북정책 

만족도가 하락했고 2015년 결과에서도 2014년보다 하락했기 때문이다(장용석 

2015, 6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이전 노무현과 이

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으며, ‘다소’와 ‘매우’를 모두 포함해 

만족하는 비율이 50%를 넘는다. 2015년과 2016년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고 

2014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호가 지속되는지 여부

는 추후에 다시 살펴봐야 하지만 최소한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동안에는 한국인들

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다른 두 정부보다 높은 기대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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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북정책 유형별 평균점수의 변화

<그림 1>은 각 대북정책의 연도별 평균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이 그

림은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와 관련해 몇 가지 해석과 함의를 제시해준

다. 우선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정책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가 변화한다

는 것이다. 즉 개인의 선호는 결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은  

개인들의 선호 변화가 특정 해에 특정한 방향으로 집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평균점수가 등락을 반복한다는 것은 특정 해에 개인들이 집합

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향의 변화는 각 년도의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각 년도의 

평균점수는 정치적 맥락에 대한 고려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

단적 선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각 대북정책

의 척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점수의 변동이 2점과 3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

다. 물론 이들 평균점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척도의 중간점수를 전후해 

선호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가 양 극단에 

집단적으로 위치해 있기보다는 중간에 집단적으로 몰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선호가 변화한다는 것, 정치적 맥락에 따라 선호가 변화한다는 것,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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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선호의 변화가 양극이 아닌, 중간 지점에서 변화한다는 것은 대북정책을 둘

러싼 한국사회 내 갈등과 대립이 실제보다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

시한다. 다시 말해,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갈등의 크기와 폭이 정치권이나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충분

히 해소될 수도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문제는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정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남갈등의 해소 없이 남북

갈등이 해소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세력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조

장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갈등을 조정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그러한 연습을 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과 연습은 미래의 남북갈등을 해소하는 데 분명히 좋은 경

험과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회귀분석: 대북정책 유형에 따른 개인선호 결정요인 

개별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러한 요인들이 시간의 변화와 정권교체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

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개별 대북정책에 대한 회귀분

석(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을 실시했다. <표 2>는 각 대북정책에 대

한 회귀분석 결과이며, 시간 변수와 정권 변수의 회귀계수 값은 지면상 생략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온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은 시간의 변화와 정

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종속변수인 각각의 대북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성향 

시각과 관련한 변수 중 하나인 정치적 성향 변수는 북한인권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대북정책에 대해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변수로 

나타난다. 영향력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북 합

의사항 계승과 대북지원, 남북경제협력,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

인다. 반면, 대북지원과 북핵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

과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균열이 기본적으로 이념적 성향에 기초한다

는 것을 확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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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균열을 야기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변수의 영향

력을 살펴보면,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대북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모든 대북정책에 대해 일관적이거나 일방향적인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 합의사항 계승에 대해서는 영남과 호남, 충청·

강원·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남북 

합의사항을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그러나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영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일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호남 지역에 거주하

는 사람들일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대북정책

에 대해서는 영남 지역 사람들일수록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호남과 충청·강원·제주 지역 사람들은 불만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대북지원과 북핵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남과 충청·강원·제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영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선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영남 지역 사람들이 서울·경기 지역 사람들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 경

향이 높은 반면, 충청·강원·제주 지역 사람들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서는 영남 지역 사람들만이 서

울·경기 지역 사람들보다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원인이 지역에 기초한 균열일 수

는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반드시 대북정책에 대한 특정한 선호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북 합의사항 계승이나 북한인권에 대한 정부 개입과 관련

한 회귀분석 분석결과는 기존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주장하던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반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

을 지역균열로 등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민족정체성 변수는 대북지

원, 대북지원과 북핵 간 연계,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족정체성이 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

북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대북지원과 북핵을 연계하는 것에는 

소극적이며, 남북경제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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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민족정체성 변수가 영향을 미친 대북정책은 모두 경제와 관련된 대북정책이

다. 민족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경제적 측면의 대북정책을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그동안 북핵 폐기 없

이는 북한과 경제교류와 협력을 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

서 분류한 민족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보수주의자들과 동일

한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에서 독립운동의 맥을 잇는 민족주의(자)

는, 서구와 달리, 보수가 아닌 진보로 분류된다는 점에서18 민족정체성이 강한 사

람들이 경제와 관련된 대북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높게 나타

나는 것은 한국적 맥락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변수는 7개 대북정책 선호에 모두 영향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이 낮을수록, 즉 북한이탈주민

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수록 남북 합의사항을 계승하고, 대북지원과 남북경

제협력을 지지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대북지원과 북핵을 연계하는 것과 북한인권에 정부가 개입하

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

적 거리감 변수가 정치적 이념이나 지역, 민족 정체성 등의 변수보다 더 중요한 

변수일 수 있으며, 따라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회

적 거리감이 타인, 타집단, 타민족에 대한 개방성과 관용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향후 대북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으로서 한국사회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주민에 대

한 개방성과 관용성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18 김귀옥, “세계화 시대의 열린 민족주의: 한국의 민족문제와 민족주의를 둘러싼 성찰과 전망,” 제

2권 1호 (2009),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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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개별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 결정요인 회귀분석

종속변수

(1) (2) (3) (4) (5) (6) (7)
남북
합의사항
계승

대북
지원

대북지원과
북핵연계

남북
경제협력

북한
인권

북한이탈
주민지원

대북
정책

독

립

변

수

정치적 성향
0.09*** 0.06*** 0.08*** 0.04*** -0.00 0.04*** -0.06***
(0.01) (0.01) (0.02) (0.01) (0.01) (0.01) (0.01)

영남
0.05** -0.09*** 0.03 -0.06*** 0.12*** -0.14*** 0.15***
(0.02) (0.02) (0.03) (0.02) (0.03) (0.02) (0.02)

호남
0.38*** 0.26*** 0.39*** 0.19*** -0.00 0.03 -0.23***
(0.03) (0.03) (0.04) (0.03) (0.04) (0.02) (0.03)

강원·충청·
제주

0.10*** -0.02 0.07** 0.03 -0.08*** -0.01 -0.05**
(0.03) (0.02) (0.04) (0.02) (0.03) (0.02) (0.02)

민족

정체성

0.02 0.08*** 0.12*** 0.04** -0.00 0.01 0.02
(0.02) (0.02) (0.02) (0.02) (0.02) (0.01) (0.01)

사회적 

거리감

-0.02*** -0.01*** -0.04*** -0.01*** 0.01* -0.0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교육 
0.04*** 0.04*** 0.07*** 0.08*** -0.09*** 0.06*** 0.00
(0.02) (0.01) (0.02) (0.01) (0.02) (0.01) (0.01)

소득
0.01 -0.00 -0.00 0.00 -0.01 0.01 -0.00
(0.01) (0.01) (0.01) (0.01) (0.01) (0.01) (0.01)

국가적 이익
0.14*** 0.14*** 0.08*** 0.15*** -0.08*** 0.11*** 0.02**
(0.01) (0.01) (0.02) (0.01) (0.02) (0.01) (0.01)

개인적 이익
0.08*** 0.13*** 0.08*** 0.10*** -0.03* 0.10*** 0.02
(0.01) (0.01) (0.02) (0.01) (0.02) (0.01) (0.01)

통

제

변

수

연령 
0.00 -0.00 0.00 0.00 -0.01*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세대
0.04 0.04* -0.02 0.03 0.01 0.06*** -0.03
(0.03) (0.03) (0.04) (0.02) (0.03) (0.02) (0.02)

성별
-0.02 -0.02 0.01 0.01 -0.02 -0.03* 0.01
(0.02) (0.02) (0.02) (0.02) (0.02) (0.02) (0.02)

결혼
0.02 0.05* 0.05 0.00 0.04 -0.02 -0.02
(0.03) (0.03) (0.04) (0.02) (0.03) (0.02) (0.02)

종교
-0.03 -0.01 -0.02 0.01 -0.05** 0.08*** 0.01
(0.02) (0.02) (0.02) (0.02) (0.02) (0.01) (0.01)

Constant
1.69*** 1.54*** 1.82*** 1.57*** 3.06*** 2.11*** 1.97***
(0.10) (0.09) (0.13) (0.09) (0.12) (0.08) (0.08)

표본수 7,412 9,357 8,199 8,197 7,026 9,363 9,354
Adjusted R2 0.12 0.10 0.06 0.11 0.030 0.153 0.076

주 1) 괄호( ) 안의 숫자는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값

주 2) 정권별/연도별 회귀계수는 지면상 생략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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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제적 변수들이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우선,

교육 수준은 대북정책을 제외한 개별 대북정책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남북 합의사항

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계승되어야 하고,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을 지지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북지원과 북핵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선호를 보이면서도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을 지지하는 경

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이익 변수들인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 변

수들도 교육 변수와 비슷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변수는 아직까지 대북정책 선호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변수와 관련한 회귀분석 결과는 몇 가지 함의를 가진다. 우선은 본 연구

에서 경제적 변수로 가정한 교육 변수가 경제적 변수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는 것이다. 경제적 변수로서 교육 변수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임금 수준이 높은 

직장에 취직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본 회귀분석 결과에서 교육 변

수는 대북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소득 변수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비례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두 번째로 교육 변수는 개인의 경제적 이해를 판단하는 지표이

기보다는 사회문화적 성향을 판단하는 지표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문화적 변수로

서 교육은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다른 국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높은 수용력과 포용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유

지하는 정책보다는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가정의 설명력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입을 지지하는 것도 인권을 보편적인 규범으로 보고 

북한주민들도 그러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교육 변수와 기대이익 변수들이 대북정책에 대해 거의 유사한 선호

와 영향력을 보인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교육 변수가 갖고 있는 경제적 특성을 완

전히 무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 

(국가적 차원이든 개인적 차원이든) 이익의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평가할 가능성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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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대이익 변수들은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에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

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동안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국사회 

내부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정치적인 요인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개인의 정치적 특징만이 아니라 경제적 특징들도 중요하다

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대북정책은 정치 중심적인 접근방식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문화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접목해 수립할 필요가 있다.

<표 2>에서 지면상 생략했지만 시간과 정권교체라는 환경적 맥락들이 대북정

책 선호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대북정책 

선호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 때 

남북 합의사항 계승과 대북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모

습을 보였다. 하지만 대북지원과 북핵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선호가 

증가했고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

의 분석시기에는 노무현 정부(2007년),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박근혜 정부

(2013～2014년)가 포함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의 대북정책과 정반대의 접근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은 기본적으로 정경분리에 입각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조

와 방향을 갖고 있는 반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정경일치 원칙에 따라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 경제협력이라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19 이러한 차이는 당파

성(partisanship) 차이에 기인한 것인 동시에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부터 일어난 

중대한 사건들(critical juncture), 북한 인민군에 의한 남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차 핵실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영향

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대북정책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응답자들의 선호가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북한의 물리적·폭력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특정 방향으로만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은 남북관계의 맥락과 상황의 변화에 따

라 정부가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것을 원한다고 할 수 있다.

19 권수현, “한국인의 대북정책 선호 결정요인 분석, 2007～2014,” 평화학연구, 제17권 5호 

(2016),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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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과 결론 

본 연구는 ‘대북정책’을 구성하는 정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며, 따라서 개

별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선호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에서 시작

되었다. 그리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해 대북정책을 세분화했고 통계분

석방법을 사용해 검증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정치적·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별 

대북정책에 대한 평균점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만 변동의 폭이 크지 않은 모

습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시기의 평균점수와 이명박 또는 박

근혜 정부의 평균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인 선호를 갖는 모습을 

보인다. 즉 지난 8년 동안 강경한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한국인들의 선호

가 움직였다. 이러한 선호 변화는 정권교체뿐 아니라 특정 시기에 남북관계를 악

화시키는 여러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정치적 시각, 사

회문화적 시각, 경제적 시각과 관련한 요인들이 대북정책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독립변수들이 모든 대북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갖지 않았고, 영향력의 방향도 동일하지 않았다. 국가적 기대이익 

변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변수만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7개 

대북정책에 대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변수들은 일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이 대북정책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면,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특징

들 간에 경향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호남지역

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민족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이 국가적·개인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는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영남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통일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정경일치 원칙에 입각한 강경한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모든 대북정책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북한인권 정책에 대해 정치적 성향이나 민족정체성 변수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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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며, 남북 합의사항 계승에 대해서는 민족정체성 변수

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민족정체성과 교육, 개

인적 이익 변수는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대북정책을 세분화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

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을 세분화해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어

떤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갈등의 균열선이 존재하고 교차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해결의 단초도 발견할 수 있다.

본 분석결과에서는 기존의 인식과 다른 결과가 몇 가지 발견되는데 대표적으로 

영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남북 합의사항 계승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을 갖

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영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들은 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반면, 충청·강원·제주 지역에 거주

하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요인만이 아니라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 또한 대북정책 선호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진보=호남=정경분리에 기초한 대북

정책’ 또는 ‘영남=보수=정경일치에 기초한 대북정책’과 같은 등식으로 접근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왜곡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를 포함

해 최근의 연구들은 정치적 요인만이 아닌 경제적·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향후 대북정책은 정치적 접근만

이 아닌 경제적·사회문화적 접근을 포함해 다차원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인들 개인의 선호와 정부의 대북정책 방

향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북

한의 도발을 이유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남북 합의사항을 모두 폐기한 

시기부터 개인 수준에서는 남북 합의사항을 계승해야 한다는 선호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인들이 개인 수준에서는 정부가 자신이 설정한 대북정책을 

무조건 고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상황의 변화나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대북정책의 방향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정

부는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자신의 정책에 대

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응하고 수용할 의무 또한 갖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정책일수록 더욱 더 그렇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정부는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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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성과 이에 대한 선호의 다양성을 고려해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갖고 대북정

책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정치에 기회일 수 있다. 즉 갈등을 중재하

고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지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과정을 민주적으로 해소하는 경험

이 축적될 때 준비된 통일 또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3월 10일 ■ 심사: 5월 15일 ■ 채택: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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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and Determinants of Individual Preferences 
according to the Type of North Korea Policies, 

2007-2014

Soo Hyun Kwon

This article explores changes and determinants of individual preferences toward 
North Korea Policies using the annual survey data of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2007 to 2014. For this, North Korea Policies are 
divided into 6 specific policies which are the succession of South-North Korean 
agreements,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the link between humanitarian aid 
and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refugees. The mean value of each North Korea polices 
has been fluctuating. Even though the variations of the mean values are not wide, the mean 
values among the administrations of Roh (2007), Lee (2008-2012), and Park (2013-2014)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last 8 years, Korean citizens have moved 
their preferences to North Korea policies Lee’s or Park’s administrations suggested. Their 
policies have a strong principle that South Korea never do anything if North Korea never 
give up its nuclear weapons. Political, social or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are 
important roles in affecting the level of support for the policies toward North Korea. The 
result shows that individuals who are more progressive, live in Honam, more educated, 
more concerned about national and individual interests related to unification are likely to 
support policies of engagement and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Key Words: North Korea Policies, Individual Preferences, Political Ideology, National 
Identity, Social Distance toward North Korean Refugees, National and 
Individu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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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대비 기업의 통일역량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구성요인의 

중요도 도출 연구*

이  다  정**1

Ⅰ. 서론 Ⅳ. 연구결과 

Ⅱ. 연구목적 및 배경 Ⅴ.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Ⅲ. 연구내용 및 방법

국문요약

본연구의목적은한반도통일대비기업의통일

역량의개념을정의하고구성요인을도출하는것이

다. 이를위해전문가를중심으로면담을실시하여

설문지를구성하였고 1:1면담을통해AHP설문결과

를 통해 종합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전문가 면담을

통한기업의통일역량에대한개념적정의는다음과

같이도출되었다. 기업의통일역량이란건전한재정

능력을기반으로하여전략적리더십을통한위기관

리역량과통일시대에기회를포착하고성장하는역

량이다. 또한기업의통일역량구성요인우선순위로

기업차원에서는CEO의통일비전, 위기관리, 전략

적리더십, 북한정보, 생산협력, 기업의사회적책임,

기회포착, 재무건전성, 기업투자의순으로도출되었

으며종업원차원에서는소통능력, 학습능력, 문화

역량의순으로도출되었다. 본연구결과를통해기

업은통일이라는새로운경영패러다임의지속가능

한기업경쟁력강화를위해전략적대안을제시해

줄수있으며통일시대를대비한남북한기업의인

력활용의통합적인가이드라인으로활용될수있다.

주제어: 기업의통일역량, CEO의통일비전, 통일기

업경영, 통일역량 구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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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략적 경영관점에서 기업이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과 경영위기

를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것은 기업경쟁력 확보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경제적 행위의 주체이며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주요 변수이자 

통일 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015 세계경제 금융컨퍼런스

(Global Financial Conference)에서도 강조한 바 한국기업은 통일을 도약의 기회

로 활용할 수 있는 통일역량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하지만 통일시대에 대비한 기업의식조사를 살펴보면 우리 기업의 대다수가 통

일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일준비에 대한 기업의 구체적인 

노력도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통일독일의 사회에서도 선명하게 보여주었듯이 

통일의 핵심은 경제적 통합작업이자 서로 다른 경제체제의 통합이며 상이한 기업 

활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생산주체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1 따라서 대한민국 경

제성장의 주축으로써의 역할을 해온 기업이 통일한국을 이루는 데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기업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하여야 할 것

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통일역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막대한 통일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능력만으로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통일역량은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이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력이

나 사회통합능력처럼 숫자로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2 기업은 한

반도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남북통합작업을 수행할 포괄적인 역량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통일역량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개념은 이론을 구성하는 출발점이며 기업의 통일역량 개념화를 통해 통일역량

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통일역량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

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업차원에서 통일역량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개념의 틀을 정립하기 위

함이다. ‘통일역량’의 정의와 영역의 다양성에 따라 그 개념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대두되었고 통일역량이라는 개념이 국제적, 정치적, 법률적 영역 등으로 달리 설

1 조병남, “우리나라 기업의 통일 준비 전략: 협력적 기업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리더십 교육,” 경
상논총, 제28권 3호 (2010), p. 2.

2 박명규, “막스베버의 사회이론과 한반도 통일역량,” 저스티스, 제146권 2호 (2015),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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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거시적이고 정치적 관점을 벗어나 기업차원에서의 통일역

량강화를 위한 시초작업으로 기업구성원들 개개인이 통일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

고하도록 기준을 제시하며 이로써 통일경영사고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둘째, 기업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구성요인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구성원들의 

역량이 기업 성장 동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볼 때에 구성원들의 통일역량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통일 후 당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

처하게 할 것이다.

셋째,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에서 통일역량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통일역량이라는 개념적 틀이 차후 구성요인을 활발하게 도출하게 하며 

또한 더 나아가 통일역량이 지수화 되면 통일대비 역량수준을 파악하는데도 용이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심층적인 문헌조사와 분석을 통해 기업의 통일역량 

관련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통일역량과 관련된 객관적

이며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기업통일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Ⅱ. 연구목적 및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기업의 통일역량 개념을 정의하

고 그 구성요인을 확인하는 데 있다. 기존의 통일을 대비하는 기업경영의 보다 구

체적이고 실천적인 기업역량강화의 기준을 제시하고 본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의 

통일경영사고의 확산과 통일대비 기업경쟁력강화의 전략적 대응지침을 제시하고

자 한다.

1. 기업의 통일역량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것은 경제, 외교, 안보, 문화, 인적, 법제도 

측면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통한 통일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2013년 통

일교육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서독의 최고수준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후유증을 겪은 것을 보면 앞으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해나가기 위해 최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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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한반도 통일과정을 생각할 때 기업의 역

할을 간과할 수 없다. 기업차원에서 통일역량에 대한 논의는 2015년 세계경제금

융컨퍼런스(Global Financial Conference)에서의 제안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겠

다. 2015 GFC에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업은 통일

을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통일을 바라볼 때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할 역량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에 답하기 위하여 4가지 과정을 통해 개념정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독일을 위한 독일기업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통일 전후로 기업차원에

서의 역할들을 살펴본다. 둘째, 국가차원에서의 한반도 통일역량의 여러 요소 중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부분을 살펴본다. 셋째, 기업의 미래역량에 대한 요인 중 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추출하여 기업의 통일역량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통일역량의 정의와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들

을 취합하여 전문가 상담을 실시하여 개념적 정의를 구체화하고 AHP기법을 통

해 구성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개념적 정의

먼저 통일독일의 사례를 통해 독일의 기업들이 통일전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 동서 간 협력 및 지원형태는 크게 생산협력과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이뤄져 왔으며 동독기업이 서독기업에 대형 프로젝트

를 발주하여 동독지역에 건설하거나, 생산특허를 서독으로 도입하여 동독에서 생

산하는 형태, 서독이 동독지역에 직접 투자하여 공동생산하거나 제3국과 합작투

자 하는 형태로 이뤄져왔다.3

독일의 대표 기업 지멘스는 통독 직후 11개의 동독기업을 인수하고 1년 안에 

동독인력 2만 명을 고용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반도체공장이 있는 

드레스덴에 약 27억 DM을 투자하는 등의 동서독 경제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후 지멘스는 1990～1995년 매출의 연평균 6.5% 증가하였다.

통일을 위한 경제협력과 기업투자와 관련하여 조봉현 IBK 수석연구원에 의하

3 서우석, “통일 전 동서독의 경제협력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토연구, 231호 (2001),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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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앞으로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은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을 막는 동시에 남북

한 경제력을 좁힐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4 비슷한 내

용으로 김계환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통일 이후 기업투자가 기업

의 핵심역량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5

독일의 자동차기업 폭스바겐은 1984년 동독 드레스덴에 부품공장을 세워 자사

의 다양한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는 엔진동체를 동독에서 생산하여 사용하였다.

특별히, 폭스바겐은 정부 간 협약이 아니라 기업과 동독정부 간의 협약이라는 것

이 주목할 만하다. 폭스바겐은 통일이전 기업차원에서 동독정부와 자동차 생산 분

야에서 협력을 해왔고, 구체적으로 1983년 서독의 폭스바겐과 동독의 자동차 산

업의 중심지 츠비카우/켐니츠(Zwickau/Chemnitz)는 물자운송 협약을 하였다.

폭스바겐은 통일 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2%를 달성하였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SAP는 1989～2001년 중 38배로 성장하였으며, 통

일 전후 동독에 투자한 서독기업의 대부분은 기업 규모를 수십 배 키울 정도로 

성장하였다.6 이외에도 바스프, 바이엘과 같은 석유화학 기업과 BMW, 벤츠 등의 

자동차 대기업이 동독에 투자하였고 통일초기 급증했던 동독 주민의 대량이탈도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독일통일의 교류협력의 경제적 평가로 보아 통일 전 동독지역의 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동독지역의 소득수준이 서독지역의 60%에 이르렀다면 

노동력의 이동과 임금의 급상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통일비용 역시 상당부

문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7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토지공사·현대아산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2002년 개성공업지구를 창설하여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었지만 2014년 12월 기준 5만 4천여 명의 북측근로자를 고용하여 

누계 생산액 26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 통일 직후가 아닌 통일 이전 

기업차원에서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하여 투자환경을 조사하고 투자와 협력계획을 

위한 기업 활동이 북한의 시장경제 습득과 생산성 향상 및 통일비용절감의 국가

4 “동·서독 경제력 좁힌 기업 투자 통일 한국도 기업 투자가 핵심,” 조선비즈, 2014년 8월 11일.
5 김계환 외, “통일 후 동독 산업구조조정과 산업정책의 역할,” (산업연구원 정책세미나, 2014), p.
176.

6 이수성, “통일 준비한 SAP 38%성장…30년 통일대계 세워라,” 한국경제, 2015년 3월 10일.
7 서우석, “통일 전 동서독의 경제협력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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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목표와 기업가치 극대화의 기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독일기업의 사례를 통한 기업의 통일역량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은 통일

시대를 대비한 기업의 건전한 재정능력을 기반으로 한 기업투자와 생산협력 및 

기업외교를 통한 기업의 목표달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내 통일역량에 대한 논의로 박명규(2015)는 막스베버의 사회이론을 원용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역량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째, 전략적 결정을 주도하는 정치적 리더십과 둘째,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창출하

는 민주적 소통역량, 셋째,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능력이다.8 이 세 가지의 

역량 중 헌법과 법률의 틀을 제도화하는 법제화능력은 거시적 국가차원에서 설명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두 가지 민주적 소통역량과 정치적 리더십은 기업차

원에서의 설명이 가능하다.

다양한 주장을 용인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민주시민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민

주적 소통역량은 기업 내 구성원들의 합의도출에 대한 투명한 의사결정과 소통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치적 리더십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통일이후 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전략적 상황에서 투자의

사결정 및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자원과 역량의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

소화할 수 있으며 시너지 극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리더십은 통일시대를 준비하

는 데 필수적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에 대한 사전 ‘마스터 플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

일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탈냉전기의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동독주민의 희망과 욕구를 기민하게 포착함으로써 통일을 결

단하고 추진해낸 종합적 역량, 통일실천능력이었다.9 동시에 이러한 종합적인 통

일실천능력을 이끌어 내는 헬무트 콜의 강력한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었다. 기업

차원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실천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조병남(2010)은 우리나라 기업의 통일준비전략으로 리더십교육을 통한 협력적 

기업조직문화 창출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한 궁극적인 목표는 서로 다른 체제에

8 박명규, “막스베버의 사회이론과 한반도 통일역량,” p. 49.
9 위의 글,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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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길들여진 조직구성원들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10 이는 위에서 언급된 민주적 

소통역량의 목표와 동일한 부분이다. 같은 맥락에서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에

서 제시한 통일역량으로는 차이의 인정을 통한 연대와 소통, 민족적 공통성 모색

을 바탕으로 한 통합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기업차원에서 조직구성원들의 하나 됨

의 통합과 이를 위한 투명한 의사소통의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의사결정의 구조가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사회통합의 과정이 국가차원에서만 

집중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은 국가단위의 거시적 분석

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통일 이후 다양한 조직과 계층에서 심화되는 분열을 막기 

위한 중요한 과제는 소통과 통합의 과정과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내 구성원들의 소통과 통합을 위한 리더십 계발과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통일연구원 총서에서는 국내적 통일역량 요인으로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통한 정치적 안정, 경제력 축적, 세대와 계층, 지역 간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적 통

합, 복지국가의 실현을 제시하였다.11 이 세 가지 요인 중 정치적 안정을 제외한 

경제력 축적과 사회적 통합은 기업 차원에서 기업의 건전한 재정능력과 기업투자,

기업 내 투명한 소통과 의사결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반도 선진화 재단의 박세일(2014)에 의하면 한반도 통일은 저성장 양극화의 

세계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동시에 한반도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범국민적인 통일의지, 통일외교,

통일공감대 확산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저성장 양극화의 문제는 기

업 생존과 직결되며 한반도통일로 인한 내수시장의 확대,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

는 것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통

일비전과 통일의지가 필수적인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요컨대, 국내 통일역량은 공통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반도 통일은 범국민적인 통일의식과 공감대를 기반으

로 통일의지를 갖춘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 및 종합적인 통일실천능력을 통해 달

성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통일역량은 건전한 재정능력을 기본으로 통일비전을 가진 전략

적 리더십을 통한 기업투자와 구성원들의 차이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역

10 조병남, “우리나라 기업의 통일 준비 전략: 협력적 기업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리더십 교육,” p. 1.
11 김수암 외,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p.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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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그리고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공동체의식 및 준비된 기업문화라고 할 수 

있다.

세계미래포럼의 기업의 미래준비 지수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 기업의 통일역량

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확실성과 급진적 변화가 일상화 되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기업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미래 준비를 

위한 기업역량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의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한반

도 통일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역량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기업의 미래준비를 위한 연구를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기업의 통일

역량구분의 범위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미래준비 능력은 기업의 생존 능력을 기본으로 변화하는 미래에 관한 

위기관리 역량과 미래 기회를 포착하고 성장으로 연결하는 역량, 그리고 미래대응

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경영시스템으로 포함하는 능력의 총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12

첫 번째, 기업 생존은 기업 존재의 기본 조건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데 필요조건

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지난 40년간 살아남은 기업은 12개에 불과

하다고 확인되었다.13 기업의 미래준비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생존은 기업 진화에 

대한 CEO의 역량과 기업이 속한 업종의 미래 전망, 기술능력 수준 등과 관련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두 번째, 기업은 가능한 위기에 관한 대비능력을 갖춰야 급격한 변화 시에 심각

한 위험을 대응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

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위기관리가 필수적이다.

세 번째, 기업의 기회포착과 성장이다. 기업은 미래 변화를 기회로 포착하고 조

직차원에서 관리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런 기회

와 성장은 전략의 유연성, 사업화 능력, 미래변화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

케이션 능력을 통해 달성가능하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피드백이다. 미래 예측과 대응결과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조직의 학습능력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미래준비 능력은 한반도 통일시 기업에 요구되는 능력과 유

12 세계미래포럼, 기업의 미래준비지수(CFRI) 개발 (최종보고서, 2011.12.16.), pp. 63∼66.
13 전용욱, 한국기업의 생존보고서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08),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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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기업의 통일역량은 통일시대 기업의 생존능력(건전한 재

정능력)을 기본으로 하여 위기관리역량(전략적 리더십)과 미래 기회를 포착하고 

성장하는 역량(기업투자, 기업외교)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기업의 통일역량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처럼 나타

낼 수 있다.

통일독일기업의 사례로 볼 때에 기업의 통일역량은 건전한 재정능력을 기반으

로 생산협력과 기업투자를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와 기업외교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국내 한반도 통일역량은 남북한 통일 시 완충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막강

한 경제력과 민주적 소통역량, 사회통합, 그리고 북한 정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

응하고 대처 및 적용할 수 있는 정보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미

래준비능력이란 기업의 생존 능력을 기본으로, 변화하는 미래에 관한 위기관리 역

량과 미래 기회를 포착하고 성장으로 연결하는 역량, 그리고 미래대응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경영시스템으로 포함하는 능력으로 구분된다.

<표 1> 기업의 통일역량에 대한 개념

개념적
요인비교/구분

독일기업의 사례 한반도 통일역량 기업미래준비능력

공통 요인 건전한 재정능력 경제력 축적 기업생존

차별적 요인

생산협력 민주적 소통역량 위기관리

기업투자 사회통합 기회포착, 성장

기업외교 북한 정보력 피드백

* 연구자 정리

이를 토대로 기업의 통일역량이란 통일시대를 대비한 건전한 재정능력을 기반

으로 하여 전략적 리더십을 통한 위기관리 역량과 기회를 포착하고 성장하는 역

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1. 기업의 통일역량 구성요인 도출

기업의 통일역량의 개념적 정의와 구성요인을 도출하는 목적은 앞으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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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앞서 한반도 통일역량과 관련된 이론적 검

토를 하였고 다음은 통일대비 능력과 기업의 미래역량에 관한 공통역량을 추출

하였다.

기업의 통일역량 구성요인 도출을 위해 기업차원과 종업원차원의 구분과 구성

요인선정을 위해 한국기업의 생존보고서에서 제시된 4가지 요인 비전, 위기대응,

핵심역량, 기회활용의 차원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반도 통일시 기업역량 부분을 고려하여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종확정하

였다.

기업 차원의 통일역량 구성요인으로는 재무건전성, 기업투자의향, 기회포착, 기

업외교, 생산협력, 사회적 책임, 전략적 리더십, CEO의 통일비전, 위기관리, 북한

정보력으로 구성하였으며 종업원차원의 통일역량 구성요인으로는 학습능력, 소통

능력, 문화역량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AHP설문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

문을 진행하였다.

기업 차원의 재무건전성으로는 수익성, 유동성, 활동성, 신용분석으로 세부구성

요인을 분류하였으며, 기업투자의향은 직접투자, 합작투자, SOC투자, 기술제휴로 

분류하였다. 기회포착은 시장성, 수익성, 기술성으로 분류하였으며 기업외교는 기

업이미지, 통일외교로 분류하였다. 생산협력은 설비공급, 생산기술의 세부분류로 

사회적 책임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과 탈북자 지원으로 분류하였으며, 전략

적 리더십은 전략적 방향제시, 효과적인 경영자원관리, 고성과 조직문화 창출, 균

형 잡힌 통제와 성과평가, 윤리적 행동 확산으로 분류하고, 위기관리는 위기대응

시스템, 위기관리 메뉴얼로 분류하였다. 북한정보력은 정보수집과 정보활용으로 

분류하였으며 종업원 차원의 요인으로는 학습능력, 소통능력, 문화역량으로 구분

하고 세부요인으로 학습능력은 창의력, 동기부여, 소통능력은 공감능력, 설득능력

으로 문화역량은 갈등관리와 이질감해소로 분류하였다.

아래 <표 2>는 기업의 통일역량의 요인을 기업 차원과 종업원 차원으로 구분

하여 각 요인별 필요정보와 내용을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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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업 차원과 종업원 차원의 기업의 통일역량 요인

기업통일역량 세부구성요인 필요 정보 및 자료

기
업

차
원

1. 재무건전성

수익성 비율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영업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성 비율 유동비율, 당좌비율, 현금보상비율

활동성 비율 총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고정자산회전율

신용분석 신용등급, 채권등급평가

2. 기업투자

의향

직접투자 기업경영참가, 경영관리 지식, 노하우, 기술이전 등

합작투자 현지시장조사, 파트너기업배경, 지분율에 따른 전략필요 등

SOC투자
(사회간접자본) 교통시설, 주거환경시설, 수리시설, 에너지시설, 통신시설 등

기술제휴 제조노하우, 공동기술개발, 교차 라이센싱, 신제품 공동개발,
특정기술개발 목적의 합작기업설립 

3. 기회포착

시장성 리스크요인(경쟁사, 규제, 문화 등), 시장규모, 시장잠재력

수익성 손익분기점, 국민 경제적 효과분석, 회수기간법, 순현가법

기술성 기술개발필요성, 시급성, 구체성, 연구개발 투자동향

4. 기업외교
기업이미지 제품, 기업선도성, 고객관리, 윤리, 사회적책임, 종업원관계 등

통일외교 자원지원, 정보수집, 통일외교 협력체제구축(전문가네트워크)

5. 생산협력
설비공급 기계설비공급, 설비전문가 파견

생산기술 생산특허이전, 기술훈련

6. 사회적책임
탈북자 지원 탈북자고용제도, 북한이주민 자립지원 

북한인권개선 식량지원,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활동

7. 전략적 

리더십

전략방향제시 장기비전제시, 이해관계자들의 몰입유도

효과적 경영자원
관리

핵심역량활용 및 유지, 인적/사회적 자산 재구축

고성과 조직문화
창출

기업가적 지향성 고취(자율성, 혁신성, 위험채택 가능성, 적극
성, 경쟁 추구성), 문화적 변화수행 

균형 잡힌 통제와 
성과평가

재무적 통제 vs 전략적 통제, 균형성과지표활용

윤리적 행동 확산 윤리표준설정,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 평가,
조직차원 윤리표준전파, 윤리표준성취를 위한 방법론개발

8. CEO
통일비전

통일의지 통일의식사고 등

통일비전 통일시대 비전경영, 통일의식전파

9. 위기관리
위기대응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공공정보, 훈련, 위기대응전담인력

위기관리 매뉴얼 매뉴얼 구축, 의사소통체계 구축,

10.북한정보력
정보수집 정보기관연계, 정보전문가 양성, 정보인프라 구축

정보활용 정보 분석 및 활용

종
업
원

차
원

11. 학습능력
동기부여 교육훈련, 보상제도

창의력 창의제안제도/ 창의적 태도, 창의적 사고, 창의적 행동

12. 소통능력
공감 정서적 공감, 친화력, 배려, 경청

설득 이해, 논리, 주장

13. 문화역량
갈등관리 민족공동체의식, 타문화이해

이질감 해소 통일문화, 사회통합교육

*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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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통일역량 개념 및 구성요인에 관한 전문가 상담

본 연구를 위해 남북경제협력 특구지역인 개성공단 내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

문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철수되면서 개성공단 내의 기

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표본을 남북물류 포럼, 통

일연구원, 한반도 선진화재단,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등의 총 2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업경영사고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

다가 46.2%, 그렇다가 46.2% , 보통이다가 7.7%로 기업의 통일경영사고의 필요

성에 대해 92.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답변은 없었

다. 더불어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업경영사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통일과정

에서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며 그 주축은 기업이라는 답변과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

복하는데 통일시너지가 국가 재도약의 동력으로 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경제기반을 넓히는 데 꼭 필요한 사고라는 것을 

언급하였으며, 북한경제에 대한 기업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통일달성을 이룰 수 있

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기업이 통일시대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1.5%, 그렇지 않다가 50%, 보통이다가 

26.9%로 전체응답자 중 61.5%가 통일에 대한 준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 독일기업이 독일통일을 위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적자원개발, 생산협력 내독교역의 제도정비, 인적교류를 통한 신뢰구축과 이질감 

극복, 기업투자, 국가차원의 인프라 구축, 상호교류, 상호협력주의 등으로 응답하였다.

세 번째 통일시대를 대비해 기업차원에서의 통일역량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반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의 복수응답으로는 CEO의 통일비전이 69.2%, 생산협력이 46.2%,

건전한 재정능력이 38.5%, 북한정보력이 34.6%, 전략적 리더십이 30.8%, 협력적 기업

문화가 26.9%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기업외교(19.2%), 기업투자(19.2%), 위기관리

(19.2%), 기회포착(19.2%)이 동일하게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네 번째 기업의 통일역량에 대한 개념화에 관한 가장 적절한 정의의 답변으로

는 “기업의 통일역량은 통일시대 기업의 생존능력(건전한 재정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역량(전략적 리더십)과 통일시대에 기회를 포착하고 성장하는 역량

(기업투자, 기업외교)이라 할 수 있다”는 정의가 53.8%로 채택되었다. 이상의 내

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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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업의 통일역량 응답 내용

구분 1.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업경영사고의 필요성 응답률
1 매우 그렇다 46.2%
2 그렇다 46.2%
3 보통이다 7.7%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6 기타 -
구분 2. 통일시대 우리나라 기업의 준비정도 응답률
1 매우 그렇다 3.8%
2 그렇다 7.7%
3 보통이다 11.5%
4 그렇지 않다 26.9%
5 전혀 그렇지 않다 50%
6 기타 -
구분 3. 독일기업이 통일을 위해 준비한 것 응답률

1 인적자원개발 11.4%

2 내독교역의 제도정비, 꾸준한 교역증대를 통한 신뢰구축과 이질성 제거 3.8%

3 생산협력의 투자, 제한된 범위의 인적교류 22.8%

4 서독의 철저한 상호주의, 투자 및 지속적 지원 19.0%

5 헬무트 콜 총리의 강력한 통일 비전의 리더십 -

6 독일은행들이 통일초기 공격적으로 지점망 확장, 동독 지점망인수 3.8%

구분 개념적 정의 응답률

기

업

의

통

일 

역

량

1
기업의 통일역량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업의 건전한 재정능력을 

기반으로 기업투자와 생산협력 및 기업외교를 통한 기업경영의 목

표달성이다.
34.6%

2

기업의 통일역량은 건전한 재정능력을 기반으로 통일비전을 가진 

전략적 리더십을 통한 기업투자와 구성원들의 차이와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소통역량 그리고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공동체의식 

및 준비된 기업문화라고 할 수 있다.

42.3%

3
기업의 통일역량은 통일시대 대비 건전한 재정능력을 기반으로 하

여 전략적 리더십을 통한 위기관리역량과 통일시대에 기회를 포착

하고 성장하는 역량이다.
53.8%

4
기업의 통일역량은 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통일시대를 위한 

투자기회를 포착하고 성장하며 구성원들의 소통과 통합의 조직문화 

구축으로 기업의 목표 달성과 및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42.3%

* 연구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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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요인 도출과정

가. 요인도출을 위한 방법론

기업의 통일역량의 구성요인 도출을 위해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AHP기법은 다기준의사결정 상황에서 수치화가 가능한 

정략적 요소만이 아니라 수량화가 어려운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합리적이고 체계

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14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 또

는 의사결정 참여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룹의사결정의 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

는 의사결정방법이다.15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요소(목표, 판단기준, 대안 등)에 대

하여 1:1 쌍대비교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효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 참여자의 판단의 논리적 일관성을 자동 검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법이다.16

AHP는 의사결정자들의 다양한 시각과 문제인식을 포용하며, 이를 통해 지식을 

자산화 할 수 있게 하며, 의사결정자의 확신과 제3자에 대한 설득력을 제고함으로

써 의사결정사항의 실행력을 높여준다.17 또한 쌍대비교 외에 절대비교 기능을 함

께 수용하여 많은 수의 대안에 대하여 판단 및 결정을 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도출된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근거한 자료의 활용을 가

능하게 한다.18

AHP는 이론의 단순성 및 명확성, 적용의 간편성 및 범용성이라는 특징으로 인

해 의사결정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19 AHP기법의 적용절차는 5단계로 

설정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목표의 설정 및 의사결정요소의 도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브레인스토밍,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판단의 목표를 정의하고 

판단의 대상이 되는 대안들을 도출한 후 각 대안들을 판단하기 위한 적합한 판단

14 김재현, “AHP를 이용한 글로벌 IT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업체 선정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항목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p. 8.
15 채종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1), p. 22.

16 위의 글, p. 25.
17 김재현, “AHP를 이용한 글로벌 IT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업체 선정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항목 

개발 연구,” p. 8.
18 위의 글, p. 25.
19 김은성, 나노융합기술의 지식 거버넌스 분석 및 안전관리전략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11), pp. 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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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들을 도출한다.20 또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을 만족

시키지 못하는 대안들을 제거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의사결정모델의 설정이다. 목표, 판단기준, 하위판단기준,

대안 등 의사결정요소 모두를 포함하는 계층구조의 형태로 의사결정모델을 구축

하며, 다양한 다른 요소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21 이 때 목표에 대하여 비교될 

최상위 판단기준의 수가 9개를 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최상위 판단기준에 대하

여 비교될 하위 판단기준의 수가 9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22

세 번째, 쌍대비교를 통한 요소들의 판단이다. 각 의사결정 요소들이 상위요소

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선호되는지 등을 1:1 쌍대비교를 통하여 판단한

다.23 즉 목표에 대하여 상위 판단기준을, 상위 판단기준에 대하여 하위판단기준

을, 하위판단기준에 대하여 대안들을 판단하며, 가능한 많은 사실적 자료를 활용

하고 지식, 경험, 직관 등을 활용하여 문제의 정성적 부분까지도 판단하며 고유치 

벡터법을 이용하여 요소들의 가중치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각 레벨에서 구한 요소

들의 가중치를 상위레벨에서 하위레벨로 곱하여 의사결정 대안에 대한 최종 가중

치를 산출하게 된다.24

네 번째, 논리적 일관성의 검증이다. 의사결정 참여자들의 판단이 얼마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쌍대비교를 통한 요소들에 대한 판단 결

과에 대하여 비일관성비율을 확인함으로써 논리적 일관성을 개선한다.25 실험과 

검증 결과 비일관성비율이 0.1이 넘을 경우에는 판단의 비일관성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으로 판단한다.26 따라서 비일관성비율이 0.1보다 높은 경우에는 쌍

대비교 결과를 재검토, 비논리적 부분의 판단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27

다섯 번째는 통합 및 그룹 판단결과 도출이다. 쌍대비교를 통한 요소들에 대한 

판단결과를 통합하여 판단기준 간 중요도의 도출 및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거나 

20 위의 책, p. 65.
21 박래정, “리모델링 아파트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소재 리모델링 아파트를 중심으

로,”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p. 64∼66.
22 안승구·조현정·김은실, 국가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 방법론 연구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2010), p. 156.
23 위의 글, p. 156.
24 위의 글, p. 156.
25 권태우, “러닝로열티 지불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품질 요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경

영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p. 111.
26 김은성, 나노융합기술의 지식 거버넌스 분석 및 안전관리전략 연구, pp. 41～68.
27 위의 책, pp. 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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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간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도출한다.28 이를 위해 모든 쌍대비교 매트릭스로부

터 수학의 고유치 계산을 통하여 요소들의 최종 중요도를 도출하게 된다.29 또한 

의사결정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의사결정자 모두의 의견을 통합하며, 이 때 다수 

의사결정자의 의견 통합은 기하평균의 값을 활용하며 때에 따라서는 대안 없이 

판단기준들의 중요도 도출만 하기도 한다.30

나. AHP 모형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통일역량의 구성요인 도출을 위한 분석기법의 모형으로 

다음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기업의 통일역량의 구성요인 도출을 위한 AHP 모형

다. AHP 모형 설문지 개발 및 수집

기업의 통일역량 요인의 총 13개 구성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설계한 AHP 모형을 기초로 AHP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설문지는 크게 세 부분

으로 구분하였다.

28 안승구·조현정·김은실, 국가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 방법론 연구, p. 156.
29 김재현, “AHP를 이용한 글로벌 IT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업체 선정 의사결정에 대한 평가항목 

개발 연구,” p. 8.
30 위의 글, p.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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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업경영사고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기업의 통일준비

상황에 대한 질문과 통일역량의 정의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둘째, 소속과 통일자문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셋째, 기업

의 통일역량의 세부 구성요인에 대한 쌍대비교 문항을 배열하였으며, 구성영역별 

평가항목의 중요도 결정을 위한 가중치 평가를 포함하였다.

본 조사는 2016년 8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면담과 

설문 대상은 응답자와 직접 1:1의 면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의 신뢰성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사)남북물류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산업은행 통

일사업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에서 11부의 설문지를 회

수하였으며 금강산투자기업, 대한건설협회, 국립대학교 등에서 총 25부의 설문지

를 회수하였고 표본의 구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표본 구성

구분 기 관 인원

1 남북물류포럼 6

2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1

3 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3

4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

5 (사)한국어정보학회 1

6 인하대학교 1

7 금강산 투자기업 1

8 세진합동 관세사무소 1

9 대한건설협회 1

10 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 6

11 우성대학교 1

12 (주)열방 1

13 한반도선진화재단 1

합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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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AHP 설문예시

측정항목 평가 척도 측정 항목

재무건전성 5 4 3 2 1 2 3 4 5 기업투자

재무건전성 5 4 3 2 1 2 3 4 5 기회포착

재무건전성 5 4 3 2 1 2 3 4 5 기업외교

재무건전성 5 4 3 2 1 2 3 4 5 생산협력

재무건전성 5 4 3 2 1 2 3 4 5 사회적 책임

재무건전성 5 4 3 2 1 2 3 4 5 전략적 리더십

재무건전성 5 4 3 2 1 2 3 4 5 CEO 통일비전

재무건전성 5 4 3 2 1 2 3 4 5 위기관리

재무건전성 5 4 3 2 1 2 3 4 5 북한정보

재무건전성 5 4 3 2 1 2 3 4 5 학습능력

재무건전성 5 4 3 2 1 2 3 4 5 소통능력

재무건전성 5 4 3 2 1 2 3 4 5 문화역량

Ⅳ. 연구결과

1. AHP 일관성 검정결과

상대 추정 가중치를 구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비일관

성 비율을 확인한 후 측정타당성을 확보하고 진행하고자 한다. AHP기법에서는 

분석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해 항목별 비일관성 비율을 산출한다. 비

일관성 비율(C.R: inconsistency ratio)을 사용하여 비일관성 비율이 0.1 이하인 

경우 판단의 일관성이 문제가 없으며 0.1 이상인 경우 일관성 문제를 재검토하기

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일관성 비율이 0.1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사

용하였으며 비일관성 비율의 전체 평균은 0.0006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통일역량

의 구성요인별 비일관성 비율은 다음 <표 6>과 같다.

이를 통해 설문응답의 비일관성 비율이 0.1이하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구성항목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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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업의 통일역량 구성요인별 비일관성 비율

구분 내 용 비일관성비율

1 재무건전성 0.0002

2 기업투자 0.0044

3 기회포착 0.0000

4 기업외교 0.0000

5 생산협력 0.0000

6 기업의 사회적 책임 0.0000

7 전략적 리더십 0.0033

8 CEO의 통일비전 0.0000

9 위기관리 0.0000

10 북한정보 0.0000

11 학습능력 0.0000

12 소통능력 0.0000

13 문화역량 0.0000

2. AHP 중요도 분석 

13가지 평가항목별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표 7>에 제시하였다. CEO의 통일비

전이 0.130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위기관리가 0.1218, 전략적 리더십이 0.1189,

소통능력이 0.1016, 북한정보가 0.0910, 학습능력이 0.0773, 문화역량이 0.0741, 생

산협력이 0.0625,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0.0552, 기회포착이 0.0470, 재무건전성이 

0.0445, 기업투자가 0.0389, 기업외교가 0.0364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통일역량

에 대해서는 CEO의 통일비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재무건전성과 기업

투자, 기업외교 부분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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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구성항목에 대한 중요도

구분 구성요인 중요도 우선순위
1 재무건전성 0.0445 11
2 기업투자 0.0389 12
3 기회포착 0.0470 10
4 기업외교 0.0364 13
5 생산협력 0.0625 8
6 기업의 사회적 책임 0.0552 9
7 전략적 리더십 0.1189 3
8 CEO의 통일비전 0.1307 1
9 위기관리 0.1218 2
10 북한정보 0.0910 5
11 학습능력 0.0773 6
12 소통능력 0.1016 4
13 문화역량 0.0741 7

그룹의사결정을 AHP기법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수의 의견을 종합하는 방법

에 기하평균을 이용하는 방법과 산술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하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수 의견의 각 항목들의 기하평균을 계산하여 하나의 입력행렬

을 산출한 후 이에 대해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31 평가자가 작성한 쌍대비

교행렬의 각 부분에 대하여 전체 평가치를 기하평균하여 통합하고 이를 근거로 

단일쌍대비교행렬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를 위한 다수평가자의 의견종합

을 위해서는 기하평균의 값으로 계산하였다.

구성요인별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표 8>과 같다. 제시된 표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한반도 통일대비 기업의 통일역량의 재무건전성 영역에서는 신용분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기업투자영역에서는 SOC(사회간접자본)투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기회포착의 영역에서는 기술성, 기업외교에서는 통일외교, 생산협력

에서는 생산기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을 상대적

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략적 리더십의 영역에서는 전략적 방향 

제시, CEO의 통일비전에서는 통일비전이 통일의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

며 위기관리 영역에서는 위기대응시스템(실행) 부분이, 북한정보에서는 정보 활용,

학습능력에서는 창의력, 소통능력에서는 공감능력, 문화역량에서는 이질감 해소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1 “AHP 수행시 다수의 의견을 합산하는 법,” <http://egloos.zum.com/yjhyjh/v/276049> (검색

일: 201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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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구성항목에 대한 중요도

구분 구성요인 내용 중요도 우선순위

기

업

차

원

1 재무건전성

수익성비율 0.2237 3

유동성비율 0.2178 4

활동성비율 0.2421 2

신용분석 0.3164 1

2 기업투자

직접투자 0.1574 4

합작투자 0.2347 3

SOC(사회간접자본)투자 0.3114 1

기술제휴 0.2965 2

3 기회포착

시장성 0.3183 2

수익성 0.3099 3

기술성 0.3717 1

4 기업외교
기업이미지 0.2640 2

통일외교 0.7360 1

5 생산협력
설비공급 0.4645 2

생산기술 0.5355 1

6
기업의 사회적 

책임

탈북자지원 0.4074 2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0.5926 1

7 전략적 리더십

전략적 방향제시 0.2158 1

효과적 경영자원 관리 0.1840 5

고성과 조직문화 창출 0.1875 4

균형 잡힌 통제와 성과평가 0.2121 2

윤리적 행동 확산 0.2006 3

8 CEO의 통일비전
통일의지 0.4064 2

통일비전 0.5936 1

9 위기관리
위기대응시스템(실행) 0.6188 1

위기관리 매뉴얼(규칙) 0.3812 2

10 북한정보
정보수집 0.2918 2

정보활용 0.7082 1

종

업

원

차

원

11 학습능력
동기부여 0.4537 2

창의력 0.5463 1

12 소통능력
공감능력 0.5550 1

설득능력 0.4450 2

13 문화역량
갈등관리 0.4262 2

이질감 해소 0.5738 1



226

3. 최종 결과

본 설문응답의 전체 25명의 의견을 통합한 결과 기업의 통일역량의 중요도 결

정을 위한 가중치 평가에 있어서 최하위 평가기준의 종합 중요도는 다음 <표 9>

에 나타나 있다. 1차 기준의 계층 내 중요도는 기업 차원, 종업원 차원 하위 기준

들(2차 기준)의 종합 중요도 값들의 합으로 계산하였으며 2차 기준의 계층 내 중

요도는 2차 기준의 종합 중요도를 1차 기준의 계층 내 중요도 값을 나눈 것으로 

계산하였다. 3차 기준의 계층 내 중요도는 ‘결과 1’에서 구한 값이며 3차 기준의 

종합 중요도는 2차 기준의 종합 중요도와 3차 기준의 계층 내 중요도의 곱으로 

나타낸 값이다. 1차 기준에서는 기업 차원의 중요도가 0.7469, 종업원 차원의 중요

도가 0.2531로 나타났으며 2차 기준의 종합 중요도는 CEO의 통일비전이 0.1307,

위기관리가 0.1218, 소통능력이 0.10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구성항목에 대한 종합 중요도

1차 기준 2차 기준 3차 기준

이름
중요도

이름
중요도

이름
중요도

계층 내 계층 내 종합 계층 내 종합

기업 차원 0.7469

재무건전성 0.0596 0.0445

수익성비율 0.2237 0.0100

유동성비율 0.2178 0.0097

활동성비율 0.2421 0.0108

신용분석 0.3164 0.0141

기업투자 0.0521 0.0389

직접투자 0.1574 0.0061

합작투자 0.2347 0.0091

SOC(사회간접자본)투자 0.3114 0.0121

기술제휴 0.2965 0.0115

기회포착 0.0629 0.0470

시장성 0.3183 0.0150

수익성 0.3099 0.0146

기술성 0.3717 0.0175

기업외교 0.0487 0.0364
기업이미지 0.2640 0.0096

통일외교 0.7360 0.0268

생산협력 0.0837 0.0625
설비공급 0.4645 0.0290

생산기술 0.5355 0.0355

기업의 

사회적 책임
0.0739 0.0552

탈북자지원 0.4074 0.0225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0.5926 0.0327

전략적 

리더십
0.1592 0.1189

전략 방향 제시 0.2158 0.0257

효과적 경영자원관리 0.1840 0.0219

고성과 조직문화창출 0.1875 0.0223

균형잡힌 통제와 성과평가 0.2121 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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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는 직접 평가기준의 종합 중요도를 나타냈다. 전체 25명의 의견

을 통합한 결과 기업의 통일역량에 대한 직접평가기준의 종합 중요도는 통일비전

이 0.07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위기대응시스템(실행)이 0.0754, 정보

활용이 0.0644, 공감능력이 0.0564, 통일의지가 0.053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직접투자는 0.0061로 합작투자는 0.00961, 기업이미지는 0.00961, 유동성 비율 

0.00971, 수익성 비율은 0.0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2> 직접 평가기준의 종합중요도

윤리적 행동 확산 0.2006 0.0238

CEO의 

통일비전
0.1750 0.1307

통일의지 0.4064 0.0531

통일비전 0.5936 0.0776

위기관리 0.1631 0.1218
위기대응시스템(실행) 0.6188 0.0754

위기관리 매뉴얼(규칙) 0.3812 0.0464

북한정보 0.1218 0.0910
정보수집 0.2918 0.0266

정보활용 0.7082 0.0644

종업원

차원
0.2531

학습능력 0.3056 0.0773
동기부여 0.4537 0.0351

창의력 0.5463 0.0423

소통능력 0.4014 0.1016
공감능력 0.5550 0.0564

설득능력 0.4450 0.0452

문화역량 0.2929 0.0741
갈등관리 0.4262 0.0316

이질감해소 0.5738 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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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연구결과 및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대비 기업의 통일역량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성요

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북물류 전문가를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1:1면담을 통해 AHP 설문결과를 통해 종합 중요도를 도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 및 전문가 면담 결과를 통해 기업의 통일역량의 개

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기업의 통일역량이란 통일시대 대비 건전한 재정능

력을 기반으로 하여 전략적 리더십을 통한 위기관리역량과 통일시대에 기회를 포

착하고 성장하는 역량이다. 따라서 통일역량의 개념적 구성요인을 기업의 생존능

력인 재무건전성, 기업투자, 기회포착으로 구성하였고 위기관리역량인 전략적 리

더십과 위기관리, 북한정보로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면담을 통해 통일시대를 위한 

CEO의 통일비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성요인으로 하여 세부항목을 구성하였

으며 기회를 포착하고 성장하는 역량의 개념을 통해 기업투자, 기업외교로 구성하

였다. 종업원 차원에서는 학습능력, 소통능력, 문화역량으로 구성하였고 면담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응답의 결과를 통해 AHP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구성요인의 중요도를 산

출하였고 2차 기준 구성요인에 대한 중요도는 CEO의 통일비전, 위기관리, 전략적 

리더십, 소통능력, 북한정보, 학습능력, 문화역량, 생산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회포착, 재무건전성, 기업투자, 기업외교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평가기준의 종합 중요도 순위는 통일비전, 위기대응시스템(실행), 정보활

용, 공감능력, 통일의지, 위기관리 매뉴얼(규칙), 설득능력, 이질감 해소, 창의력,

동기부여, 생산기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갈등관리, 설비공급, 통일외교,

정보수집, 전략적 방향제시, 균형 잡힌 통제와 성과평가, 윤리적 행동 확산, 탈북

자 지원, 고성과 조직문화 창출, 효과적인 경영자원 관리, 기술성, 시장성, 수익성,

신용분석, SOC(사회간접자본)투자, 기술제휴, 활동성 비율, 수익성 비율, 유동성 

비율, 기업이미지, 합작투자, 직접투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중치 산출 결과를 살펴보면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업 차원에서의 가

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기업 CEO가 통일비전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박세일 교수는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통일외교의 소극적인 태도

를 벗어버리고 주변국들에게 국내 통일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통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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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지표명이 통일을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면에

서 기업의 통일역량에 대한 가중치로 도출된 최우선순위가 CEO의 통일비전으로 

도출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국가와 기업을 막론하고 리더십의 비전과 

의지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초단계이며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

행되어야 할 부분은 각계각처에서의 발휘되는 리더십에 있어서 통일비전을 수립

하고 통일의지를 적극 표현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구성요인 도출의 2순위로 기업 차원에서 위기관리의 위기대응시스템 실

행으로 나타난 것은 북핵 위기상황에 대한 시급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추구하는 통일 한반도는 단순히 영토와 제도의 재통합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 인권과 행복이라는 보편적 가치 구현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한반도 통일의 위기관리를 기업 차원에서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기대응

시스템으로 조기경보시스템, 공공정보, 위기대응 훈련체제, 위기대응 전담인력 구

성 및 위기관리 매뉴얼, 의사소통 체계구축 등이 필요하다.

종업원 차원에서의 구성요인 도출의 1순위로 소통역량이 도출된 것은 사회통합

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경청, 정서적 공감과 이해 등

의 역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크게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대비 기업경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로

써 기업이 준비되어야 할 통일경영사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남북통일 대비 기업

역량강화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통일이라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의 지속

가능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통일시대 남북한 기업의 인력활용 및 통합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남북경협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통일준비사항에 대한 인적자원개발의 실천적인 면을 검증한 차원

에서 학문적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기업 차원의 역량요인과 종업원 차원의 

역량요인에 대한 인력개발의 기초자료로서 교육훈련과정의 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업의 통일경영사고 확산을 위한 기초연구자료 및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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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의 구체적인 지침으로써 활용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통일이라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의 지속가능한 기업경쟁력 강화

를 위해서는 기업의 통일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통일시대 남북한 기업의 인력활용 및 통합에 있어서 종업원 역량개발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기업성과 차원에서의 역량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차후 남북경협을 시도하는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여

줄 수 있는 통일기업경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업 통일역량의 개념적 정립 및 구성요인 도출을 통해 이를 토대로 한반

도 통일을 준비하는 기업의 통일역량 함양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며 기

업의 실천적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사회적 차원의 기여로써 기존의 정부주도 민간 지원의 통일교육의 수동

적 답습이 아닌 기업을 통한 통일대비의 능동적 행위자로써의 주체의식을 갖게 

하며 통일과정이나 통일 후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주민들 간의 상

호작용에 있어서 폭넓은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 통일경영의 공감대 확산을 통해 기업과 사회, 기업과 국가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무엇보다도 통일한국의 장기 발전기반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기업의 통일역량강화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한반도 통일시 인

력 통합의 측면에서 사회계층의 분리가 아닌 남북한 인력의 통합과 포용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통일대비 기업의 활용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로 제시

된 기업 차원의 구성요인에 대한 역량개발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함으로써 

통일대비 자발적 의지를 고취시키고 동시에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기업 및 종업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러한 역량모델을 통해 평가, 훈련, 개발, 채용 등의 인사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효

과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한반도 통일대비 통일기업경영을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되며 기업 차원에서의 통일연구의 활발한 실증연구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분단한국의 경제통합을 기업의 시각으로 바라보

고 기업이 통일에 대한 능동적 행위의 주체로서 인식하며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

여하며 통일한국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업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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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일역량 함양은 결국 통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

와 더불어 대북사업 및 남북 상생협력을 위한 적극적 투자의지를 고취시켜 국민

의 세금으로만 추산되는 통일비용이 아닌 기업의 투자로 전환되어 나타나 결국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통일역량 확인을 통해 통일 후 남북한 경제성장의 안정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가능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점 및 보완점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에 대한 통일전문가로 구성된 전 범위 표본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조사하지 못하였다. 애초에 남북한 경제공동체인 개성공단 공업지구의 기업인들

을 표본대상으로 하여 조사하려 했지만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해 인

터뷰 의뢰가 쉽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북물류기관 및 KDB산업은행 통일사

업부 등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적일 수 있으며 

차후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표본을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AHP구성요인 도출 선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시 기업 차원에서 종업원 차원에서의 역량을 도출하고자, 선행연구와 

전문가 상담을 토대로 13가지와 지표만을 대상으로 중요도를 산출하였지만 이 외

에도 추가 구성요인들을 토대로 하여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접수: 5월 5일 ■ 심사: 5월 15일 ■ 채택: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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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oretical definition and the Components 
of Corporate’s Unification Capacity Dimension Preparing 

fo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a-Jung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concept of unification capability and to 
derive the constituent factors of companies agains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r this purpos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pecialists in North Korea, 
and the questionnaires were composed and the overall importance was derived through 
the 1: 1 interview with AHP questionnaire results. The conceptual definition through 
expert interviews was derived as follows. The corporate unification capability is based 
on sound financial ability compared with the unification era, and it is capacity to catch 
up and grow opportunities in crisis management capacity through strategic leadership 
and unification era. In addition, it was derived in the order of CEO unification vision, 
crisis management, strategic leadership, North Korea information, production 
cooperati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pportunity seizure, financial soundness, In 
the order of communication ability, learning ability, and cultural compet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a strategic alternative for strengthening sustainable 
corporate competitiveness of the new management paradigm of unification and can be 
utilized as an integrated guide for the utilization of labor force of South and North Korean 
companies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era.

Key Words: Unification Capacity, Unification Business Management, Components of 
Unification Capacity, CEO’s Unification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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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이동과 

탈북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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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Ⅳ. 탈북결정요인

Ⅱ. 본 연구의 관점 및 연구문제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Ⅲ. 북한내 노동이동 경로분석

국문요약

이연구는북한주민의 ‘노동이동’이 탈북현상의

중요원인중하나라고가정하고, 탈북이주현상을국

제이주이론에비추어검토한다. 특히식량난민이후

새로이등장한 ‘직행파탈북이주자’에게초점을맞

추어이들의탈북과정을노동이동의맥락에서살피

고자 하였다. 북한사회경제를 구획하는 공식/비공

식, 시장/국영부문의네가지영역을기본축으로하

여직행파탈북이주민 23사례를성별/일자리유형별

로여성 11사례, 남성 12사례로나누어북한에서노

동이동의흐름과탈북요인을분석하였다. 이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세 가지이다.

첫째, 북한공식부문국영경제(Ⅰ)에서일하던근

로자들이 공적시장경제부문(Ⅱ), 비공식국영경제

(Ⅲ), 비공식시장경제(Ⅳ)부문으로이동하는것이관

찰되었는데, 남녀별로 다른 행동패턴을 보였다.

둘째, 북한근로자는자발적노동이동유무에따

라집단노동참여유형과개인이익추구유형의두가

지로구분되었다. 또, 집단노동참여형은상향이동여

부에따라다시경력추구형, 직업유지형으로분화되

었으며, 개인이익추구형은이동선택지에따라다시

장마당형, 정권기관형, 기업활용형으로분화되면서

총 다섯 개의 노동이동 유형이 도출되었다.

셋째, 각노동이동유형별탈북사유를분석한결

과, 집단노동참여유형의경우탈북자가족이나친지

이기에당국으로부터받은감시, 비사회주의행위로

인한신변불안, 본인과가족의진로장벽, 북한의미

래에대한부정적전망등이탈북결정에영향을미

쳤다. 한편, 개인이익추구형의경우에는집단노동참

여유형과동일한이유외에시장경제에대한우호적

태도가탈북을결정하는데영향을미쳤다. 이로미

루어북한에서노동이동경험은시장경제에대한우

호적태도나자신감을형성함으로서탈북을촉진한

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주제어: 노동이동, 탈북, 북한주민, 직행탈북이주자,

탈북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
14S1A5B5A07040428).

**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pp. 23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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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있는 똑똑이보다 

돌아다니는 머저리가 낫다.”

(북한속담)

Ⅰ. 서론

2016년에는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뜨거운 공

방들이 벌어졌다. 그 해 4월에는 총선 직전 북한음식점 종업원 집단탈북사건에 대

한 통일부의 이례적 공개발표가 있었는가 하면, 이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

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북한주민의 탈북을 권유하기도 하였다.1 지난 정부는 

북한주민의 탈북과 ‘북한붕괴론’을 상호연계하여 국민들의 안보경계심을 일깨우

는데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의 북한주민 탈북이 발생한

다 할지라도 이를 곧 북한체제 붕괴의 전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과거 고난의 

행군시기 수 십, 수 백만 명의 북한주민이 국경을 넘어 탈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붕괴되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몇몇 고위급인사의 망

명이나 북한주민의 탈북을 북한체제의 급변사태나 붕괴의 전조로 간주하는 해석

은 적절치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탈북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탈북현상’을 둘러싸

고 빚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의 맥락과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먼저 탈북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는 게 시급하다. 지난 20여 년간 탈북자 국내정착에 

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탈북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으로 탈북의 원인규명은 엄중한 학문적 검토를 요한다.

본 연구는 이같은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여 북한주민의 지속적인 탈북의 원인을 

북한체제의 변동과정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노동행위자들의 ‘노동이동(labor

mobility)’과 관련하여 검토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탈북했던 북한주민

들 중 일부는 한국에 입국했지만 상당수는 중국에서 식량을 구한 뒤에 북한으로 

1 2016년 총선 직전인 4월 8일에 통일부는 북한음식점 종업원집단탈북사건의 경위를 공개적으로 확인하였는

데,이같은 이례적 행위는 북풍을 위한 기획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이같은 탈북사건 ‘공개 기준’이 논란

이 된 것은 이번 집단 탈북 관련 발표가 그간 정부가 지켜왔던 탈북 사실 확인에 대한 원칙과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관련 기사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62661> (검색일: 2017.6.1). 참조.
이같은 의혹에 대해 2017년 5월 29일 국회 청문회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답변은 “유독 

식당 종업원 탈북 사례에서는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빠른 시간에 언론에 공개됐

다”는 것이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19238> (검색일:
20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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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 버리거나 중국에 계속 거주 혹은 제3국으로 가는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했

다. 국내에 정착했던 탈북주민 중 상당수가 불법적 방법으로 해외로 나가 망명을 

신청하면서 국제적인 물의를 빚었다. 식량난민이나 식량위기 이후 오랫동안 중국

에 체류해온 식량난민들을 제외한 집단, 즉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내부에서 한

국을 목적지로 하여 이동하기 시작한 직행탈북이주자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2000년대 이전 식량난 시대에는 탈북사유가 아주 단순하고 자명했다. 미증유의 

기아사태는 북한주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두만강을 건너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

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된 이후에 식량난 시대와 비교하여 생활여건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탈북규모는 계속 증가해왔다. 1990년대의 북

한의 식량위기는 수많은 식량난민들을 배출하였으며 고난의 행군시기 식량을 구

해 국경을 넘었던 북한주민의 탈북행위는 그 이후 20여 년 동안 지속적이고 집단

적인 탈북이주의 흐름을 끌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김정은 정권의 등장이후 

국경감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 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조

중간 국경을 넘어가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노동이동(labor mobility)’2이란 노동력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자

발적 교환을 촉진하며 노동배분을 통해 근로자들과 소비자들 모두의 최대만족을 

달성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정의되며, 시장경제에서는 지역간 산업간 노동력

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3 반면에 기업의 노동력비축경향과 노동력 

부족이 구조적으로 만성화되었던 현실사회주의 명령경제제도 하에서4 노동이동

은 최대한 억제되었다. 직장을 ‘제2의 집’으로 여겼던 소련에서 이직자는 도덕적으

로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비난받았으며, 노동력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직장을 이직

하면 사회보장서비스를 제한하기도 하였다.5

2 노동이동(labor mobility)이란 근로자들의 지역간 이주(migration)나 산업간 이동(inter-industry
mobility), 직종간 이동(occupational mobility), 직업간 이동(job mobility) 및 기업간 이동(inter-
firm mobility)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직업간 이동과 직종간 이동은 근로자

가 생애경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동일기업 직업상 상향 이동(upward mobility) 및 전직에 의한 

직업상의 상향 이동을 포함한다. 또한 노동이동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일어나는 자발

적 노동이동과 사용자의 강제에 의해 일어나는 비자발적 이동으로 나눌 수 있다. Ehrenberg, Ron
ald G., and Robert S. Smith, 한홍순·김중렬 역, 노동경제학 (서울: 교보문고, 2003), p. 357에
서 재인용.

3 위의 책, p. 357.
4 Kornai, J.,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211～216.

5 이상준, “러시아 시장개력과 노동시장의 형성: 노동력의 이동과 임금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중
소연구, 통권 104호 (2004), pp. 98～99.



238

북한은 노동이동에 대해 소련보다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여 노동이동을 근본적

으로 봉쇄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북한노동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노동이동은 최

대한 통제되고 국가의 계획에 의한 이동만이 인정되었다. 이때 노동자의 이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했던 제도가 배급제도이다. 이러한 노동이동의 자발적 이동

금지의 관행이 깨지기 시작한 시기는 고난의 행군 시기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배

급제도가 일부 지역과 일부 기업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되면서 노동자를 강하게 

속박하던 틀이 다소 느슨해졌으며, 무상의료체제와 무상교육제도의 실질적인 와

해도 이러한 틀을 느슨하게 만든 한 요인이 되었다. 국가가 배치한 직장을 떠나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 음성적으로 이동하는 북한주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는 보다 나은 소득을 찾아 시장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북한주민들의 

‘노동이동’이 탈북현상의 중요원인의 하나라고 가정하며, 탈북이주현상을 국제이

주이론에 비추어 검토한다.

Ⅱ. 본 연구의 관점 및 연구문제 

1. 국제이주이론에 비추어본 북한주민의 탈북행위

“국제이주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는 이주의 결정요인,

과정 그리고 유형에 대한 연구이며, 둘째는 이주자들이 어떻게 이민을 받아들인 

사회에 통합되는가에 대한 정주(settlement)에 대한 연구이다”.6 일반적으로 이주 

연구(imigration studies)는 두 가지 연구범주를 모두 포괄하지만, 이제까지 탈북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은 주로 두 번째 범주, 즉 이주 이후 한국에서의 

정착과정에 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연구들이 ‘적응과 통합’이라는 베리(Berry)의 

사회심리적응이론의 이론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왔으며, 2010년대 경부터는 디아스

포라 연구나 다문화연구, 한국사회의 불평등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해가는 추

세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정착지원정책이라는 실천적 현안과 관련하여 북한이

탈주민의 효과적인 정착방안을 강구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식량

난민과 달라진 새로운 탈북이주민 세대의 발생요인이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6 Castles, Stephen, Mark J. Miller, and Giuseppe Ammendola, 한국이민학회 역, 이주의 시대
(서울: 일조각, 2013),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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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첫 번째 범주의 연구 이주의 결정요인, 과정 그리고 유형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주결정과정, 즉 탈북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이주행

위를 하기 전까지 북한주민들이 어떤 과정과 갈등을 거쳐서 탈북을 결정하기에 

이르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북한내부에

서 북한주민이 탈북을 결정하기에 이르는 과정을 노동이동을 매개로 다루고자 하

며 이를 위해 국제이주이론을 검토한다.

카슬은 이주 연구관련 이론들을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분류한 바 있다.7 첫째,

이주에 대한 신고전파로 대표되는 경제학적 이론들, 둘째, 역사제도적 관점, 셋째, 이

주체제와 이주네트워크 접근, 넷째, 최근에 등장한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이론으로, 본고에서는 탈북현상 관련 선행연구가 있는 신고전파 이론적 접근과 초

국가주의 이론을 검토한다.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경향은 국제노동력의 이주 원인을 개인에게

서 찾는 견해인데, 이주를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8 예를 

들면, 배출흡인이론, 균형이론, 비용편익 이론과 같은 분석들이 행위이론의 범주

에 속한다. 행위이론 중에서도 ‘경제학 신고전파 이론’은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이주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소득

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강조한다. 이를 가리켜 배출-흡인이

론(pull-push)이라고 하는데, 이주의 원인을 배출과 흡인관계로 설명한다. 배출요

인은 인구증가, 낮은 생활수준, 경제적 기회의 부족, 정치적 억압이며 흡인요인은 

노동수요, 토지 이용 가능성, 경제적 기회 및 정치적 자유다. 기본적인 모델은 비

용과 편익 모델이다. 핵심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며 이주(immigration)

는 일종의 투자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신고전파에서 이동을 설명하는 핵심개념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다. 인적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에서 이주

(immigration)는 마치 교육이나 훈련처럼 일종의 투자행위로 보는데, 그 이유는 

현재 사는 곳보다 이민 수용국가에서 더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로 인해 이주한다

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북한붕괴와 대량탈북 이동을 가정한 연구들이 유행하였

는데, 이들 선행연구들에서 ‘합리적 개인행위자가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서 순이익

7 위의 책, pp. 52∼73.
8 설동훈,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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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대되는 경우 이동을 결정한다’는 신고전파의 이주이론9은 북한붕괴시 탈북

자 규모를 추정하는 이론적 모형이 되었다. 예를 들어 구성렬은 북한의 붕괴, 즉 

일시적으로 국경과 국가의 통제가 없어졌다는 가정 하에 남북한의 기대소득 격차

를 독립변수로 하고 탈북하는 북한인구 규모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하는 북한 인구의 규모는 280만 명 정도 될 것이라

고 추정한 바 있다.10 이 같은 북한붕괴를 가정한 북한주민 이동규모 추정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 북한사회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

다. 경제학적으로 이주를 설명하려고 한 시도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주란 

경제학적 분석만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Castles

외(2003)가 설명하듯이, 이주는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가 수익에 대한 기대 때문

에 발생한다고 보는 ‘배출-흡인 모형’은 이주라는 복합적이고 복잡한 현상 중에서 

극히 일부만 설명할 뿐이다. 북한주민의 탈북을 이같은 비용-편익 모형으로 설명

하기 어렵다. 이를 테면, 북한주민 중 어떤 사람들이 탈북자 혹은 이주자가 되는지

에 대해 비용-편익모형은 매우 한정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신고전파가 보는 이주

자들이란 적극적인 자기선택(self-selected)을 하는 사람들이지만,11 1990년대에 

국경을 넘었던 탈북자들은 대부분 자기 선택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이주자들이 아

니라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던 취약계층들

로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북한을 떠난 일종의 식량난민(food refugee)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탈북행위를 국경이동으로 파악한 연구자는 이금순(2005)12인데, 배

출요인으로는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위협 외에도 경제난·식량난의 악화 속에서 다

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으며, 탈북의 유인요인(pull factor)으로는 조선족 사회의 보호, 민간단체의 

구호활동, 취업기회, 여성에 대한 수요, 가족결합, 대한민국 정부의 정착지원정책 

등을 보았다. 이같은 ‘배출-흡인(push-pull)’ 모형은 과거 식량난 시기의 난민들

9 Borjas, George J., Labor Economics, 4th edition (Mc Graw-Hill Press, 2008), pp. 321∼
323.

10 구성렬, 통일이후 남북한 인구이동 전망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세미나, 1997. 11)은 다음 저서에

서 재인용. 선한승 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p. 9.
11 Chiswick, Barry R., “Are immigrants favorably self-selected? An economic analysis,”
IZA Discussion Paper, No. 131 (2000), p. 181.

12 이금순, 북한 주민의 국경 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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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새로이 

등장한 직행탈북이주민들의 탈북원인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국경이동을 넘어 조중접경지역에서 중국, 남한, 북한, 조선족이라는 다문화가 

공존하는 단둥지역의 사회문화적 행태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국경지역에 거주하

는 북한주민들이 탈북에 이르는 배경과 동기를 설명해주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

며,13 북한주민의 국경을 넘는 초국적 이주행위를 주목한다.14 정병호15는 이처럼 

국경과 법 규제와 감시를 뚫고 이루어지는 초국가적 활동을 ‘침투성 초국가주의

(penetrant transnationalism)’라고 개념화한다.16 한국과 북한, 중국과 조선족이 

만나는 특별한 문화적 접촉지대의 형성과 빈번한 경계선 넘기가 탈북행위로 발전

한다는 가정은 직행 탈북이주자의 등장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공한다. 그러나,

‘직행파’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탈북이주자들의 발생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북

한 내부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 탈북이주민들의 이동은 조

중접경지역을 출발점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북한내부의 노동이동으로부터 시작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2. 본 연구의 시각과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새로이 제기하는 시각은 북한사회의 구조변동과정에서 활성화된 

노동이동(labor mobility)의 맥락에서 탈북행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13 강주원, “중조 국경도시 단동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14 박명규, 남북 경계선의 사회학 (파주: 창비, 2012); 이희영, “(탈) 분단과 국제이주의 행위자 

네트워크,”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1호 (2013), pp. 355～393; 김성경, “북한이탈주민의 월경

과 북·중 경계지역,” 한국사회학, 제47권 1호 (2013), pp. 221～253.
15 정병호, “냉전 정치와 북한 이주민의 침투성 초국가 전략,” 현대북한연구, 제17권 1호 (2014),
pp. 54～55.

16 위의 이론적 접근외에 이주네트워크이론적 접근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탈북현장에서 탈북자 

브로커의 등장은 탈북이 늘어난 한 계기로서 지목되어 온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이주네트워크 이론

이 기여할 수 있을 여지가 크다. 노동력의 국제이주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유력한 이론적 입장은 

이주를 중위구조인 이주체계와 이주네트워크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주산업

의 등장, 즉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 제도가 이주자와 제도간의 조정 역할을 떠맡기 시작한 점이 

주목되어 왔다. 탈북과정은 주로 이러한 이주네트워크와 깊이 연계되어 움직이며, 탈북현장에서 

브로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브로커와 같은 매개조직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족적 유대

에 의한 연계망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보인다. 또한 브로커가 곧 탈북자 혹은 탈북자의 가족들인 

경우가 많으며, 2000년대 이후 중국이나 한국에 온 탈북자들은 1990년대 탈북자들의 가족연계망

을 통해 한국에 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탈북브로커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나 연구대상자 

모두 감수해야 할 위험성이 워낙 큰 까닭에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개척분야로 남

겨져 있다. 본고에서는 네트워크 이론적 접근의 유용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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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년 동안 북한사회에서 노동이동은 극도로 억제되어왔으나 고난의 행군 이전

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과 비공식부문은 노동이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

로 조성되었으며, 노동이동 역시 보다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국가가 제공한 직장보다 나은 일자리와 소득을 기대하

면서 국가에서 제공한 자신의 직장을 8·3노동자, 결혼퇴직, 병을 빙자한 사회보장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벗어나 이동한다.

‘노동이동(labor mobility)’이란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노동력의 집단적 흐름을 

가리키는데, 경제활동참가(labor force participation)와 더불어 노동공급의 양과 

규모를 결정해 주는 요소이다.17 시장경제에서 노동이동은 생산활동에는 신축성을 

제공하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분배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도록 기능한다.

노동이동은 근로자들의 지역간 이주(migration)나 산업간 이동(inter-industry

mobility), 직종간 이동(occupational mobility), 직업간 이동(job mobility) 및 기

업간 이동(inter-firm mobility)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노동이동에는 동일기업

내의 직업상 상향이동(upward mobility) 및 전직에 의한 직업상의 상향이동

(upward mobility)이 있는데, 근로자 개인을 주체로 보자면, 시장경제하에서 근로

자가 생애에 걸쳐 경력(life career)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향이동(upward

mobility)을 지향하게 된다.18

북한에서는 근로자 개인이 생애경력(life career)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직업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

문에 개인이 직장을 이동하거나 직업을 바꿀 수 없었으며 국가의 명령으로 직장

을 옮기는 것 외에는 직장을 이동할 수 없었다. 이같은 국가의 강압적인 직업 배

치제도가 강고하게 존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직장과 연동된 강력한 배급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존재, 일터를 ‘제 2의 집’으로, 직장동료를 가족처럼 여기는 특유

한 사회경제 공동체적 분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시

장화가 진전되면서 남녀별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게 되었다. 국가정책으로 남녀별

로 다른 진로가 제시된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강제된 집단노동으로

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가구원의 생계유지를 책임지게 된다.19 이에따라 여성들은 

17 직업이동이나 흔히 일자리 이동은 개인의 근로생애과정에서 일정한 조직내 그리고 조직 간의 

이행을 말한다. Sullivan, Sherry E., “The changing nature of careers: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management, Vol. 25, No. 3 (1999), pp. 457～484.

18 전재식, “청년층의 취업형태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노트 02-1,
2002).

19 김화순, “체제이행기 북한여성 노동의 존재양식,” 장지연·김화순, 통일한국의 노동시장과 여성



>>>243

남성과 다른 진로를 밟아가게 된다.

배급제도도 차등적으로 기능하면서 개인들의 활동이나 격차도 더욱 다양해진

다. 개인의 사적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배급제도도 공식부문에 속한 기업인가 아

니면 외국과의 합영기업인지, 시장에 속한 기업인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이제 사회주의 근로자들도 주어진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개인의 사적이익

을 추구하면서 상향이동(upward mobility)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음성적인 노동

이동행위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향

하는 것일까? 조한범 외(2016)20은 Wallace(2004)의 구분을 기초로 북한사회의 

경제를 다섯 개로 구분한 바 있다.21 공식경제부문으로국영경제(state economy)

와 공식시장경제(formal market economy)를, 비공식경제부문으로 비공식 시장경

제(informal market economy), 비공식 국영경제(informal state economy), 가계 

경제(household economy)이다.22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이 연구는 조한범 외(2016)이 제시한 북한 경제활동 구분방식을 기본틀로 삼아 

공적이익을 추구하는 공식부문과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비공식 부문간, 국영경제

와 시장경제간 영역을 이동하는 탈북주민들의 노동이동 사례를 분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주민의 노동유형을 공식일/비공식일/이중일로 구분하기도 하는

데,23 이 같은 일자리유형별 구분으로는 시장활동을 위주로 하는 정권기관들의 활

동을 국영경제부문과 구분하기 어렵다. 탈북이주민의 북한내 노동이동의 맥락에

서 탈북행위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고용 및 일·가정양립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p. 41.
20 조한범 외,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부문에 미치는 영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23.

21 Clairee Wallace, Christian Haerpfer and Rossalina Latcheva, The Informal Economy in
East-Central Europe 1991-1998 (Vienna: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2004), 위의 책,
p. 5에서 간접인용.

22 국영경제(state economy)란 협동농장, 국영농장, 군수산업, 선행부문과 기초공업(에너지, 석탄,
금속, 화학, 철도운수 등) 등을 가리키며, 공식 시장경제(formal market economy)는 종합시장

을 통한 유통,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텃밭 경작, 시장판매를 위한 국영기업의 생산활동 등을 포

함한다. 또, 비공식 시장경제(informal market economy는 가내 생산(식품 및 옷 등)과 가내부

업(미용 등 각종 기술 제공), 메뚜기장 영업, 개인 숙박업 등이 포함된다. 비공식 국영경제

(informal state economy)는 국영경제에 대한 사적투자 활동(개인경영, 생산, 판매) 등으로 구

성된다. 가계 경제(household economy)는 자체 소비를 위한 텃밭 경작 등 자가소비용 생산활

동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위의 책, p. 23.
23 김화순, “북한주민의 일자리 유형,”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1호 (2012), pp. 321～357; 김화

순, “시장화시기 북한의 일자리유형 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pp. 7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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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한 경제활동을 구분하는 기본 틀

출처: 조한범 외,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부문에 미치는 영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23.

Ⅰ. [노동이동의 형태 및 지향성] 북한국내에서 북한주민의 노동이동은 어떻게 이

루어졌는가? 노동이동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1-1. [직업가치] 북한에서 연구참가자는 살아오면서 어떤 직업가치를 추구하

였는가? 돈인가 권력(직업지위)인가? 만약 직업지위를 추구했다면 어떤 

경력을 추구했는가?

1-2 [경제사회적 배경] 연구참가자들이 자신의 직업생애에서 노동이동을 어

떻게 했는가? (성별, 부문별, 일자리유형별)

1-3. [노동이동유형] 노동이동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Ⅱ. [탈북 유형과 탈북결정요인] 북한주민의 노동이동과정에서 탈북에 이르게 되

는가?

2-1. [탈북계기] 연구참가자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구체적인 사건이나 계기

는 무엇이었는가?

2-2. [탈북유형] 탈북행위를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2-3. 노동이동의 유형과 탈북 동기는 인과관계가 있는가? 즉 노동이동의 유

형이 탈북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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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인터뷰 대상자로 <표 1>과 같이 남자 12명, 여성 11명 총 23명의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2016년 5월～7일까지, 2017년 3월～5월까지 두 차례에 걸

쳐 사례를 선정하여 녹취하였다.

<표 1> 남녀별/직종별/일유형별 연구참가자의 직종 및 일유형(최종직업기준)

직종 남자 일유형 여자 일유형

관리직/
전문직 

1. 행정간부(적대계층)

공식일

1. 군외화벌이 부기

공식일2. 00사업소 의사(재일교포) 2. 국영기업 부기

3. 인민위원회(재일교포) 3. 도급간부

사업자

4. 금광개발자 공식일
4. 밀무역상

비공식일

5. 미용사

5. 사진업자 비공식일

6. 되거리꾼

7. 담배제조업자

8. 연유상

사회단체 6. 직맹위원장 공식일 9. 여맹위원장
공식+

비공식일

기술직
6. 운전기사

이중일
7. 기술자(단위책임자, 적대계층)

노동자

8. 노동자 겸 세포비서

공식일

10. 편의사업소 반장 공식일

9. 지방산업 노동자(적대계층)
11. 공장소속  

개인사업자
비공식일

10. 기술자(중국출신) 비공식일

11. 노동자(해외파견) 공식일

12. 현실체험자(탈북자친척) 비공식일

합계 12 11

본 연구는 직장간, 부문간의 경계를 넘는 자발적인 노동이동의 활성화가 탈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가정 하에 공장과 장마당으로 생애진로가 나뉘

어지는 남녀별로 구분한 후에, 부문별(국영기업/공식국영기업/시장공식부문/비공

식부문), 일유형별(공식일/비공식일/이중일 종사자)로 이들의 노동이동과 탈북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였다.24

24 탈북행위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 참가한 23명의 사례로는 부족한 감이 

있어 2012년도 1월～3월 사이에 필자가 조사책임자로서 인터뷰했던 직행파 30인의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다양한 탈북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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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내 노동이동 경로분석

1. 북한에서 여성 연구참가자의 노동이동 경로분석 

이 연구의 여성 연구참가자들은 30대 1명, 40대 3명, 50대 5명, 60대 2명으로 

총 11명이 참가하였다. 적대계층이나 교포출신은 상향이동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데 11사례 중 7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연구참가자 11사례 중 4사례가 적대계층에 

속하였으며 부모가 외국(중국, 일본)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귀국동포 가정출신은 

11사례 중 3사례였다. 적대계층으로는 사례 2(부기), 사례 3(간부), 사례 5(미용

사), 사례 6(되거리꾼)이 있으며, 부모가 해외동포 출신인 경우는 여성사례 1(부

기)과 여성사례 4(밀무역상), 여성사례 8(연유상)이 있다.

이들 일곱 명의 연구참가자들은 출신성분상의 문제로 진학이나 직장배치, 승진,

결혼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다.25 여성 연구참가자들의 노동이동 상황을 직종

별로 기술하면 <표 2>와 같다.

여성사례 3(도급간부)는 연합기업소 간부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국가의 명

령으로 공식 국영기업 부문(Ⅰ)에서 시장경제 부문(Ⅱ) 무역일꾼으로 이동하였는

데, 중국과 무역을 통해 산하 기업을 정상가동시켰다.

전문가형은 부문간 노동이동을 하지 않았다. 여성사례 1(군외화벌이 사업소 부

기)역시 결혼 이후 직장은 바뀌었지만 동일한 공식시장경제의 영역에서 부기로 

계속 일했다. 그녀는 미혼시절 부기로 일하다가 결혼퇴직한 이후 복귀하여 외화벌

이기업소에서 부기로 일했다. 특히 두 번째 직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차익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마다 수만 달러를 축재했다.

25 적대계층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며, 요행히 대학을 나와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주류사회에

서 출세하는 데 제약이 있다. 귀국자 출신은 대학을 나오는데는 제약이 없지만 사회에 진출하면 

유리천장에 부딪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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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북한내 여성 연구참가자의 노동이동

첫 직업 대표직업 일유형 부문이동 혼인

전

문

관

리

직

사례 1
(40대, 중국출신)

국영기업 부기 군외화벌이 부기 

공식일

Ⅱ 기혼

사례 2
(60대, 적대계층/
군사자가족)

국영기업 부기 국영기업 부기 Ⅰ(이동☓) 사별

사례 3
(60대, 적대계층)

도급 간부 도급 간부 Ⅰ→Ⅱ 기혼

개

인

자

영

업

사례 4
(30대, 중국출신)

유치원 교양원 밀무역상

비공식일

Ⅰ→Ⅳ 기혼

사례 5
(50대, 적대계층)

도로수리공 미용사 Ⅰ→Ⅳ 별거

사례 6
(50대, 적대계층)

노동자 되거리꾼 Ⅰ→Ⅳ 기혼

사례 7(40대) 담배공장 노동자 담배제조업자 Ⅰ→Ⅳ 기혼

사례 8
(50대, 일본출신)

농장 기술직 연유상 Ⅰ→Ⅳ 기혼

노

동

자

사례 9(50대) 지방산업 노동자 여맹위원장+장사

이중일

Ⅰ↔Ⅳ 사별

사례 10(50대) 농장원 편의사업소반장+장사 Ⅰ↔Ⅳ 사별

사례 11(30대)
합영기업 노동자 국영기업 간판 

비공식일
공식일 Ⅰ→Ⅳ→Ⅲ 사별

※Ⅰ～Ⅳ부문은 <그림 1>을 참조할 것. Ⅰ부문은 공식 국영경제, Ⅱ부문은 공식시장경제 Ⅲ부문은 비공식

국영경제, Ⅳ부문은 비공식시장경제임. Ⅰ↔Ⅳ는 직함을 가지고 비공식 시장경제를 오가는 이중일을 하

고 있음을 의미함.

노동자들 중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비공식일(벌이)을 병행하기도 하는데 (Ⅰ↔

Ⅳ), 여성사례 9(여맹위원장)과 여성사례 10(편의사업소 반장)이 이에 해당한다.

여성사례 9는 처음에는 국영경제에서 일하다 결혼 이후에 사회단체 간부(여맹위

원장)로 공식직위를 가지고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소득원인 장마당일을 

병행하였다. 사회단체 직함을 유지하는 것이 다른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원으

로 생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두 가지 일을 병행한다.

개인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여성들로 북한여성들은 주로 결혼전에는 공식직업을 

배정받아 일하다가, 결혼이후 가계를 책임지는데 여성참가자 열한 명 중 다섯 사

례가 이에 해당한다(여성사례 4～8). 공식 국영경제부문에서 일하다가 비공식시

장경제 부문으로 이동한다(Ⅰ→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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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활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례 11(철강판매사업)은 

처녀시절에는 공식직장(Ⅰ부문)에 다니면서 사회주의청년동맹위원장으로 활동하

였으며, 결혼한 이후에는 시어머니의 지도를 받아 장사를 하였다(Ⅳ부문).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는 다시 국영경제 영역(Ⅲ부문)으로 이동하여 철강판매사업을 하였

는데, 그녀는 국영기업의 이름을 빌리기 위해 기업측에 돈을 100달러씩 매달 납부

하였다.

2. 북한에서 남성 연구참가자의 노동이동 경로분석

열두 명의 남성 연구참가자들의 부문별 노동이동 결과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아

래와 같다.

관리직(남성사례 1～3)은 국영경제부문을 벗어나 이동하지 않으며,Ⅰ부문(국영

경제)의 공장기업소 내에서 상향이동을 하거나 수평이동을 하는 양상을 보인다.

개인사업자(남성사례 4, 남성사례 5)로 일하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국영경제 영

역에 속한 돌격대나 2경제 산하 공장에서 첫직장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기관의 와크를 받아 금광을 개발하는 일이나 사진업 같이 개인의 이익을 추

구하면서 시장경제활동 영역으로 이동한다. 즉, Ⅰ부문 국영경제에서 Ⅲ부문 공식

시장경제 부문으로 이동하였다.

기술자들(남성사례 6～7)은 다른 부문으로 완전히 이동하지 않고 Ⅰ부문(국영

경제)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틈새시간을 이용하여 Ⅳ(비공식 시장경제)를 잠깐씩 

오간다. 예를 들어 전자기술자(남성사례 7)은 직장에 다니면서 저녁시간에 개인의 

집을 방문하여 TV 등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마찬가지로 

운전기사(남성사례 6)역시 기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회사차를 이용해서 틈틈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제품을 운반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남성노동자들

의 이동양상은 여성보다 다양하다. 12사례 중 5사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는데

(남성사례 8～12),Ⅰ부문(국영경제)에 속한 공장 기업소에서 이동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합법적 혹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 나가기도 한

다. 또, 고등중학교 졸업 이후 아예 공장에 적만 걸고 밀수를 하는 현실체험자(북

한식 인턴)도 존재한다. 이처럼 남성 연구참가자들의 북한내 노동이동을 보면, 공

식국영경제부문을 출발지로 하되, 여성보다 훨씬 다양한 방향으로 멀리 이동한다.

관리직은 국영경제부문내에서만 이동하며 타 부문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남성사례 

1～3). 기술직 역시 Ⅰ부문(국영경제)에 강하게 긴박되어 있어 잠시 Ⅳ부문(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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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시장경제)에서 돈을 벌지만 Ⅰ부문(국영경제)을 벗어나지 않고 일한다. 사업자

들은Ⅰ부문(국영경제)에서 Ⅲ부문(비공식 국영경제)으로 이동하여 금광개발, 사

진업과 같은 사적경제활동을 활발하게 벌인다. 노동자들은 한 직장에서 평생 이동

을 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남성사례 8)이 있는가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등 멀리 

해외까지 이동(남성사례 10, 11)하기도 한다. 합법적으로 선발되어 해외에 파견되

거나(남성사례 11), 불법적으로 중국에 취업하기도 한다(남성사례 10). 그런가 하

면 아예 직업영역에 들어가지 않고 소속 공장에 가끔 돈을 내면서 현실체험자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남성사례 12).

<표 3> 남성 연구참가자의 북한내 노동이동

직종 직업 일유형 첫직업 탈북전 최종직업 부문 이동

관

리

직  

1. 행정간부(적대계층)

공식일

노동자 부지배인
Ⅰ(공장내

상향이동)

2. 의사(재일교포) 병원 의사 위생검역소 의사
Ⅰ(기업소간

수평이동)

3. 인민위원회 부원

(재일교포)
시급 위원회 시급 위원회 이동없음

사

업

자

4. 금광개발사업자 공식일

금광개발

(도급 

돌격대/8.3노동자)

군소속 외화벌이 

원천지도원
Ⅰ→Ⅲ

5. 사진업자 비공식일
사진업

(2경제/8.3노동자)
군인상점산하 

도정사업
Ⅰ→Ⅲ

기

술

직

6. 운전기사

아중일

지방산업 공장 지방산업 공장 Ⅰ(+Ⅳ)

7. 기술자(적대계층) 연합기업소 노동자
연합기업소 

단위책임자

Ⅰ(기업내 

승진)+Ⅳ

노

동

자

8. 노동자 겸 세포비서
공식일

00호산하 사업소 노동자 Ⅰ(이동없음)
9. 노동자(적대계층) 지방산업노동자 Ⅰ(이동없음)

10. 기술자(중국교포)
해외/

비공식일
연합기업소

중국 공장에 

노동자 취업
Ⅰ→Ⅳ

11. 노동자
해외/
공식일

대외건설사업소 러시아에 취업 Ⅰ→Ⅳ

12. 현실체험자

(탈북친지)
비공식일 밀수(현실체험자) Ⅳ

합계 12

※ 회색은 출신성분이 적대계층이거나 부모가 중국 혹은 일본교포출신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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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이동의 유형분석

직행탈북이주자 남성사례 12사례, 여성사례 11사례 총 23사례를 분석한 결과, 북

한주민들은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고 전부가 공식부문 국영경제에 속한 영역(Ⅰ)에

서 첫 직장을 시작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식시장경제부문(Ⅱ), 비공식 국영경

제(Ⅲ), 비공식 시장경제(Ⅳ)영역을 향해 마치 부채살처럼 퍼지며 이동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물론 이동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 이들은 부수입이 좋은 직업직위를 

가진 경우이다.

노동이동의 방향은 공식 국영경제(Ⅰ)내에서 관리자형을 제외한 다른 사례들은 

공적 시장경제부문(Ⅱ), 비공식국영경제(Ⅲ), 비공식 시장경제(Ⅳ)영역을 향해 이

동한다(Ⅰ→Ⅱ,Ⅰ→Ⅳ,Ⅰ→Ⅳ→Ⅲ,Ⅰ→Ⅲ). 이처럼 이동하는 이유는 당간부나 행

정간부를 맡아 뇌물을 받는 극소수 외에는 국영경제 영역에 속한 근로자들은 생

활비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북한주민들은 생계유지가 가능한 Ⅱ, Ⅲ, Ⅳ 부문들을 향해 이동한다.

<그림 2> 노동이동의 방향 및 유형

북한주민의 노동이동유형은 ‘집단노동참여형’과 ‘개인이익추구형’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다음 <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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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북한주민의 노동이동 유형

직종 남자 이동 여자 이동

집

단

노

동

참

여

형

(12)

경력

추구형

사례 1 행정간부

Ⅰ
이동

안함

사례 2 연합기업소 부기 Ⅰ

사례 2 의사 사례 3 도급간부
Ⅰ→Ⅱ
(국가 명령)

사례 3 인민위원회 부원

사례 8 노동자 겸 세포비서

사례 9 지방산업 노동자

사례 11 러시아파견노동자

직업

유지형

사례 6 운전기사 Ⅰ↔
Ⅳ

사례 9 여맹위원장
Ⅰ↔Ⅳ

사례 7 기술자 사례 10 편의사업소

이

익

추

구

이

동

형

(11)

장마당

형

사례 10 중국취업(불법)
Ⅰ→
Ⅳ

사례 4 밀무역상

Ⅰ→Ⅳ
사례 12 현실체험자 Ⅳ 사례 5 미용사

사례 6 되거리꾼

사례 7 담배제조업자

사례 8 연유상

정권

기관형
사례 4 금광개발업자(외화벌이)

Ⅰ→
Ⅱ

사례 1 외화벌이 부기 Ⅱ

기업형 사례 5 사진업자
Ⅰ→
Ⅲ

사례 11 철강판매업자 Ⅰ→Ⅳ→Ⅲ

합계 12 11

‘집단노동참여형’에 속한 사람들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여 이동하

지 않으며, 국가가 정한 위치에 남아 공동체내에서 인정을 받으며 생산노동에 참

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주어진 직업질서를 따르면서 성실한 공민(公民)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당간부나 행정간부를 경력목표로 삼아 상향적 노동이동을 추구

하는 ‘경력추구형’이 있는가 하면, 생산노동에 참여하면서 생계를 위한 벌이를 병

행하는 ‘직업유지형’은 노동자 기층을 형성한다.

‘개인 이익추구형’은 문자 그대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며 노동이동을 하는 유

형으로,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한다.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장마당형,

기업형, 정권기관형의 세 가지로 나뉜다. 장마당을 터전으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장마당형’이 가장 많으며, 기업의 이름을 빌어 개인장사를 하는 

‘기업형’과 정권기관에서 와크를 받아 외화벌이를 하는 ‘정권기관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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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권력있는 직업지위를 추구하면서 상향이동을 하고자 하는 ‘경력추구형’은 

Ⅰ영역 국영경제부문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26 관리직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이 

유형에 속한다. 남성 관리직27과 여성 전문직28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일

정한 범위 내에서 상향이동 혹은 수평이동을 하거나 아예 이동하지 않으면서 자

신의 경력을 발전시켜나가되, 실리(돈)는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추구한다.

‘직업유지형(Ⅰ↔Ⅳ)’은 국가가 배치한 직업위치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한

다. 아침에는 사회주의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려고 열심히 출퇴근을 하지만, 저

녁에는 비공식 시장경제 부문에서 벌이를 하느라 바쁘다. 경력개발형들이 앞에 나

서 지휘하는 사람이라면, 직업유지형은 그 뒤를 묵묵히 받쳐주는 사람들이다. 직

업유지형의 대표적인 직업은 기술직이나 사회단체 관리자들이다. 이들은 권력있

는 자리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직업지위를 지켜 사회적 질서 속에서 살아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현재 북한 공장기업소 체제가 이정도 유지할 수 있었

던 데에는 이들의 숨은 헌신이 저변에 깔려 있다.

‘개인이익추구형’ 중 양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역시 ‘장마당

형(the jangmadang type)’이다. 이들은 비공식 시장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개인

자영업자들로, 여성들이 대부분이며 Ⅳ부문(비공식시장경제)에 있다. 여성들은 주

로 장마당을 주요공간으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한다.29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지탱해주지 않는다면 북한남성들의 “국가가 배급을 안 주지만 나는 생산

노동에 참여한다”는 애국심도 유지될 수 없다. 8 3 노동자 비 등 소속공장기업소

에 사례비를 매달 내고 시장활동에 참가하는 남성들은 보다 나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마약이나 CD 등 국가에서 금지한 물품에 손을 대는가 하면, 밀수를 하거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해외노동자로 진출하기도 한다.

‘기업활용형(the corporate utilization type)’은 ‘장마당형’에 비해 한층 업그레

이드된 유형인데 탈북이주자들 중에서 드물게 발견된다. 이들은 국영기업(혹은 정

권기관)에 일정금액을 내거나 이익을 나누어주고 기업의 명판(이름)을 빌어 국가

의 강력한 규제를 피해 시장활동을 한다. 이들은 Ⅲ부문(비공식국영경제)에 있으

며, 이번 연구에는 남성사례 4(금광개발업자), 남성사례 5(사진업자), 여성사례 

26 I부문, 남성사례 1～3번, 여성사례 2번.
27 1～3사례, 부지배인, 시급간부, 의사.
28 연합기업소 부기, 사례 2.
29 이들 가족단위는 남편은 공장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고 아내는 장마당에서 가족을 위해 일하면

서 사회주의 대가정의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기본 동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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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철강판매업자)가 있다. 이들의 관심은 기업의 합법적 지위나 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안전하게 얻는데 있다.

‘정권기관형(the Party-State Agency type)’행위자들은 국가의 비준을 받아 

무역활동을 한다. 이들은 외화벌이 기지를 차리고 군기관이나 각종 정권기관의 와

크를 받아 일한다. 외화벌이 기지장과 부기가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다. 본 연구의 

여성사례 1(군외화벌이 사업소 부기)과 여성사례 3(도급 무역간부), 남성사례 4

(금광개발업자)가 이에 속한다. 이들 직업은 가장 많은 돈을 벌지만 불법적인 일

에 연루되어 일거에 범죄인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가장 높다. 실제로 여성사례 1

(외화벌이 회사 부기)의 경우에는 부기를 하면서 중국대방과의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 큰 재산을 만들었으나 사고로 인해 결국 탈북하였다. 여성사례 3(도급간부)

의 경우, 전임자나 후임자 모두 감옥으로 갔으며 그녀 역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남성사례 4(금광개발업자)도 갑작스러운 회사간부들의 구속으로 인해 투자한 돈

을 건지지 못한 채 탈북의 길을 걷게 되었다.

4. 이동의 자발성에 따른 노동이동 유형 분류

북한 내에서의 노동이동과정에서 부문 내 이동(mobility in sector)인가 아니면 

부문간 이동(mobility between the sectors)인가, 개인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자발적 이동(voluntary mobility)을 하는가, 국가의 명령에 의한 비자발적 이동

(involuntary mobility)인지에 따라서 북한주민의 노동이동 유형은 ‘집단노동참

여형’과 ‘개인이익추구형’으로 분화하게 된다.

집단노동참여형은 다시 내부에서 상향이동을 하여 권력있는 자리에 오르는가 

아니면 직업을 그냥 유지하는 수준인가에 따라 간부로서 노동대중을 이끌고 가는 

‘경력추구형’과 기층에서 묵묵히 생산을 담당하는 ‘직업유지형’으로 나누어진다.

이같은 경력추구형 행위자들은 국가를 대리하는 간부(관리자)로서 기층노동자들

을 지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중국 등과의 무역거래를 성공시키고 소속 조직의 

노동자들에 대한 배급을 일부라도 보장하면서 국가가 부여하는 사회적 과제를 수

행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이중, 삼중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 회계

나 기술력 등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은 관리자를 보조하는 일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집단노동참여형 행위자들은 왜 탈북하는가? 경력추구형들은 일상적

으로 뇌물을 받으며 성과를 올리기 위해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된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원리에 반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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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유지형 행위자들은 국가가 자신에게 부여한 직업지위(jib position)을 지키며 

일하면서 몰래 부업을 하는 정도이므로 비교적 과오가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그

들 역시 무상의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불만이 축적되고 북한사회의 미래가 어둡다

고 판단하여 탈북을 선택하게 된다. 31

한편, 개인이익추구형은 노동이동의 지점에 따라 다시 장마당형(the jangmadang

type), 정권기관형(the Party-State Agency type), 기업활용형(the corporate uti

lization typ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화된다. 본 연구에 참가한 장마당형 행위자들

은 화폐개혁으로 인한 몰락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간 데에 대한 분노

를 표출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 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장사하면서 살고자 북

한을 떠난다. 정권기관형은 국가권력기관의 도움으로 사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위

치를 차지한 듯 보이지만 이들을 둘러싼 법기관과 권력기관들의 끝없는 요구에 시

달리고 있어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지 못할 경우 단명하는 불안한 존재이다.32

Ⅳ. 탈북결정요인

집단노동참여형 행위자는 자신의 가치를 공동체에 두며, 그들의 구호는 ‘국가가 

배급을 안 주더라도 우리는 생산노동에 참여한다’이다. 이들은 ‘권력’과 ‘인정’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왜 탈북하게 되는가? 경력추구형은 관리자로서 리더십을 갖

고자 하며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자 한다. 그런데 자신과 가족의 진로가 장벽에 

30 여성사례 3(행정간부, 60대)은 국가의 돈을 착복했다고 생각되는 무역일꾼들을 본보기로 공개처

형하는 일을 본 후 국가의 폭력은 그녀 자신에게 깊이 각인되었으며 이런 경험은 그녀를 깊이 

변화시켰다. 다른 간부들이 그러하듯이 그녀도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취했는데, 만약 이

같은 사실을 언젠가 국가가 알게 된다면 그녀 역시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으며,
일정한 시기가 오자 결국 탈북하기에 이른다. 특히, 간부들의 과오에 대한 국가의 잔혹한 처벌 

등을 목도하게 되면 이는 남의 일같이 않게 생각되어 공포와 불안, 회의 등을 불러일으키며 종국

에는 탈북에 이르게 된다 (2017년 3월 10일 필자면접, 행정간부).
31 “제가 30살까지만 해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저 당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밖에 없었어요. … 회의를 많이 느꼈지만 김정일이 죽으면 달라질지 알았죠. 그럼데 김정은이란 

저런 인물이 등장했으니까 더 이상 기대할게 없구나. … 붕괴가 불가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

죠. 내 살아서는 이 땅을 밟지 않으니라 이렇게 결심하고 떠난 사람이니까니.” (2017년 4월 30일 

필자면접, 기술자, 남성사례 7)
32 그는 3년 이상 이 일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요. 사람들이 그거는 다 

알고 있으면서 최대한 긴장하자. 내가… 최대한 긴장하고 덜미를 잡히지 말자 하면서도 잡히죠.
나는 10년, 20년 해먹을테다 영원히…하자 하다 잡히죠. 한방에… 참모랑 우리 과장이랑 하루 

아침에 다 잡아갔어요. 다… 일을 그렇게 평소에 잘했는데 돈도 많이 벌고…마약도 조금 할 수 

있고. 북한식으로 말하면 삥두 좀 할 수있고, 성 녹화물도 조금 봤겠죠. 한국드라마도 봤고. 그러

다나니까 한 방에 푹 갔죠. 다…”(2017년 1월 21일 필자면접, 외화벌이 지도원, 남성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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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혔을 때 업무상의 과오나 정치사상적으로 의심받아 자신의 안전이 국가권력

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공동체 자체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회의적일 

때, 그들은 탈북을 선택한다.

‘직업유지형’이 탈북하게 되는 이유 역시 ‘경력추구형’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가

를 위한 노력이 무용하다고 느낄 때, 공동체의 미래가 없다고 느낄 때 탈북을 선

택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력추구형과 같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적 과오가 크지 않

으며 광범위하게 기층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직업유지형’에게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두 유형 모두 자기 인식이나 정체성(identity)이 변해서 탈북한 것이 

아니다.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않고 집단노동에 참여해온 자신의 

노력이 부정당하고, 자신과 가족의 진로가 막히고, 앞으로도 공동체의 전망이 없

다고 판단해 탈북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 ‘개인이익추구형’ 행위자들은 북한내에서 노동이동을 하는 가운데 이미 가

치체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달라진 돈의 개념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국가가 정해준 길을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 자발적인 노동이동을 하

면서 개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기업이든, 장마당이든 정권기관이든 가리지 않고 

어떤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당당하게 추구한다.

<그림 3> 노동이동 유형별 탈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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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익추구형’ 들은 과거 식량난민세대들이 가졌던 ‘돈에 대한 양가적 태도’

나 모호함을 이미 벗어났으며 자신의 경쟁력을 체험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

적 태도를 체화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과거 사회주의적 근로자로서 가졌던 집단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버리고 돈을 목표로 집단의 일원이기 보다는 한 명의 

개인으로 경쟁하면서 세상을 헤쳐나가고자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들을 한국으로 

끌어당긴 요인(pull factor)이다.

1. ‘국가에서 벗어나기’: 집단노동참여형(the collective labor

participation type)의 탈북사유

연구참가자들의 노동이동 경로분석 결과, 공동체에서 집단적으로 생산노동참

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과 자신의 이익추구를 우선하는 두 개의 집단으로 분

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노동참여를 중시하는 집단은 보다 나은 지위를 추구

하면서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경력추구형’과 별도 벌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면

서 국가에서 배치한 위치에서 노동하는 것을 중시하는 ‘직업유지형’으로 나누어

진다.

‘경력추구형(the career seeking type)’ 연구참가자들은 북한사회의 주류 혹은 

리더로서 그들은 국가가 정한 자신의 자리를 지켜 상향이동하고자 노력했지만, 해

외동포나 출신성분의 굴레, 가족친지의 탈북과 같은 문제는 그들과 가족의 출세에 

결정적인 하자가 되었다. 경력추구형들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고 미래가 없으며 

감시와 신변위협이 존재하는 환경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탈북하게 되었다.

‘경력추구형’이 중상층 이상이라면 ‘직업유지형(the job keeping type)’은 폭넓

은 중하층을 이루면서 북한사회의 근간을 구성해온 사람들이다. 이들 집단노동참

여형 행위자들의 탈북은 주어진 국가의 질서에 순응하여 성실하게 일해왔던 사람

들이 더 이상 질서에 복종하지 않고 ‘국가에서 벗어나기(escaping from the

State)’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문명한 세계에의 기대와 자유인의 등장: 개인이익추구형(the personal

benefit pursuit type)의 탈북사유

개인이익추구형 행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며, 이를 위해 노

동이동의 정착지로 장마당이나 기업, 아니면 정권기관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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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마당으로 이동하는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유지가 목적이지만, 기업활용형 행

위자들은 기업 내에 들어가 어떤 방식으로든 장사를 하는 사업자들로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면서 보다 안전하고 쉽게 이익을 내고자 한다.

그러면 ‘개인이익추구형’ 행위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탈북에 이르는가?

2009년 화폐개혁으로 그간 모은 재산을 몰수당한 장마당세력은 국가에 대한 불신

이 커진다. 보다 안전하게 장사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 일부 장마당 행위자들은 

탈북대열에 합류하기도 한다. ‘기업활용형’을 대표하는 한 여성사례 11(철강판매

사업가)은 결혼 이후 ‘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였고, ‘사람이라면 한 

번 문명한 세상에 살아보자’ 결심하고 급기야는 탈북하게 된다. 남성사례 10을 보

면, 이런 자신감은 중국의 시장경제사회를 경험한 이후에는 더 커지는 듯 하다.

중국에서 2년간 불법취업을 했던 남성사례 10(기술자)은 시장경제에서 스스로 살

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음과 같이 구술하고 있다.

저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신심이 생겼기 때문에 (한국에) 온 겁니다. 저 사회

는… 사회주의가 관리(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비정상이다. 자본주의가 되든지 

사회주의가 되든지 할 것이다.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다. 미래가 없다. 중국에 

있으면서 (그런) 확신이 섰기에 .. 내가 가진 기술로 얼마든지 새로운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사회주의보다는 이런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

다. 나 스스로.33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식량난민 이후 새로이 등장한 ‘직행 탈북이주자(‘Jikhaeng’ Migrants

Escaping from North Korea)’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탈북과정을 노동이동

의 맥락에서 살피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탈북이주의 결정요인, 과정 그리고 

유형에 대한 연구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북한에서 출

발하는 사람들이 탈북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이주행위를 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살피고자 하였으며, 특히 이 연구는 북한에서 북한주민의 탈북결정요인

을 ‘노동이동(labor mobility)’의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체제의 구조변동과 이에 수반되는 북한내부에서의 노동이동이 새

로운 ‘직행 탈북이주자(‘Jikhaeng’ Migrants Escaping from North Korea)’의 탈

33 2017년 6월 11일 면접, 기술자, 남성사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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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발생배경이라는 가정 하에 북한사회경제를 구획하는 공식/비공식, 시장/국

영부문의 네 가지 영역을 분석틀로 하여 직행파 탈북이주자 23명 사례의 노동이

동 양상과 탈북원인을 분석하였다.

남녀 모두 첫 직장을 국영경제부문(the North Korean formal economy sector)

에서 시작하지만 국가의 성별분리정책34으로 남녀는 다른 경로를 걷게 된다. 여성 

연구참가자들은 권력과 혈연이나 혼맥관계가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20대 초중반

에 결혼한 이후에는 비공식 시장경제영역(the informal market economy sector,

Ⅳ)으로 이동해 장사에 종사하였다. 반면에 남성들은 비공식 시장경제영역뿐 아

니라 비공식 국영경제 부문(the informal state economy sector, Ⅲ)이나 공식 

시장경제부문(the public market economy sector,Ⅱ)으로 향하는 마치 부채살처

럼 뻗쳐나가는 형태의 노동이동의 흐름을 보였다.

남녀주민 모두 첫 직장은 공식부문인 국영경제(Ⅰ)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시장

경제가 혼합되어 있는 영역, 즉 공적시장경제부문(Ⅱ)이나 비공식 국영경제(Ⅲ),

비공식 시장경제(Ⅳ)영역을 향해 이동하게 된다. 남녀를 막론하고 이같은 시장 혹

은 비공식영역을 향한 이동지향성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당간부

나 행정간부를 맡은 극소수를 제외한 국영경제 영역에 속한 근로자들은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노동자들

은 생계유지가 가능한 시장경제 영역의 일자리나 벌이를 향해서 이동하게 된다.

‘집단노동참여형(the collective labor participation type)’의 핵심키워드는 ‘권

력’과 ‘인정’이다. 경력추구형(the career seeking type)은 관리자로서 리더십을 

갖고자 하며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자 한다. 그런데 공동체 자체의 미래가 불투

명하고 회의적일 때, 자신과 가족의 진로가 장벽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안전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들은 탈북을 선택하게 된다.

‘직업유지형(the job keeping type)’ 역시 국가를 위한 노력이 무용하다고 느낄 

때, 희생해도 공동체의 미래가 없다고 느낄 때 탈북을 선택한다. 두 유형 모두 자

기 인식(self awareness)과 정체성(identity)이 변해 탈북한 것이 아니다. 단, 공

동체를 위해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않고 사회적 집단 노동에 참여해온 자신의 노

력이 부정당하고 자신과 가족의 진로(career)가 막히고 앞으로도 공동체의 전망

이 없다고 판단해 탈북을 선택한 것이다.

34 북한남자에게 집단생산노동에의 참여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이지만 여성은 결혼 이후에

는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이 숙명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화순, “체제이행기 북한여성노동

의 존재양식,” 장지연 외, 통일한국의 노동시장과 여성고용 및 일 ·가정양립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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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개인이익추구형(the personal benefit pursuit type)’ 행위자들은 북한

내에서 노동이동을 하는 가운데 이미 가치체계의 전환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들

은 돈의 개념에 대해 과거와 달리 사고한다. 국가가 정해준 길을 벗어나 집단에서 

나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 ‘자발적인 노동이동(voluntary labor mobility)’을 

통해 한 개인으로 살고자 한다. 그 길이 기업이든, 장마당이든 정권기관이든 가리

지 않고 과거 사회주의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한국 이주도 이러한 노동이동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고 자신감을 보인다. ‘개

인이익추구형’ 들은 과거 식량난민 세대들이 돈에 대해 가졌던 ‘양가적 심리

(ambivalent mind)’상태를 이미 벗어났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인식하면서 시장경

제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체화하며 과거 사회주의적 근로자로서 가졌던 가치를 

버리고 한 개인으로 경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한다.

서론에서 제기했던 사회의 체제변동과정에서 발생한 북한내 노동이동의 활성

화가 탈북현상과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결론적으로 

보다 나은 소득을 찾아 국영경제부문을 떠나 시장을 지향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

동하는 북한주민들의 노동이동은 탈북현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식량난민 이후 새로이 등장한 ‘직행파 탈북이주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탈북과정을 노동이동의 맥락에서 살피고자 하였다. 북한사회경제를 구획

하는 공식/비공식, 시장/국영부문의 네 가지 영역을 기본축으로 하여 직행파 탈북

이주민 23사례를 성별/일자리유형별로 여성 11사례, 남성 12사례로 나누어 북한

내부에서 노동이동의 흐름과 탈북요인을 분석하였다.

북한내부에서 연구참가자들의 노동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북한내부에서의 

직업이동의 방향은 공식부문 국영경제(Ⅰ)에서 공적시장경제부문(Ⅱ), 비공식 국

영경제(Ⅲ), 비공식 시장경제(Ⅳ)영역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국영경제 근로자

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시

장경제 영역의 일자리 혹은 벌이를 향해 이동하는 경향성이 뚜렷하다. 그렇지만 

국영경제부문에서 배치된 직장에서 이동하지 않고 집단적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

들도 발견되었다.

이 연구는 자발적 노동이동 유무에 따라 사례들을 집단노동참여유형과 개인이

익추구유형의 두 가지로 대별하였으며, 다시 이들을 상향이동 여부 및 이동의 정

착지에 따라 경력추구형, 직업유지형, 장마당형, 정권기관형, 기업활용형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각 노동이동 유형별로 탈북사유를 분석한 결과, 이들에게는 

북한에서 밀어내기 요인과 한국으로 가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유인요인이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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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집단노동참여유형에게는 북한당국의 탄압 등 밀어내기 요

인(push factor)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으며, 개인이익추구형에게는 밀어내기 요

인과 더불어 한국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탈북에 유인요인(pull

factor)으로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자신감의 근거에는 북

한 내에서 했던 노동이동의 경험이 작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탈북이주

과정이 북한내부에 한정되었지만 공간적 범위를 중국내 탈북자들에까지 확장할 

수 있었다면 이같은 경향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북한내 ‘노동이동’의 활성화가 직행탈북이주자의 탈북행

위를 추동하는데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

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이주자 중에 직행파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계속 줄어드

는 상황을 미루어볼 때, 아직 북한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체제 내에서 어떤 방식으

로 발전하는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수백 명의 탈북 직행파의 발생이나 극소수 고

위급탈북자의 탈북을 근거로 수년 내 북한체제가 당장 붕괴하거나 급변사태의 전

조라고 해석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기보다 넌센스에 가깝다. 그러나 향후 북한사

회변동과 관련하여 직행파, 특히 개인이익추구형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은 지표로

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탈북추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접수: 5월 8일 ■ 심사: 5월 15일 ■ 채택: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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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남성연구 참가자들의 탈북사유

직종 남자 탈북사유

집

단

노

동

참

여

형

경력

추구형

사례 1 기업소 행정간부 개인과 북한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사례 2 의사 친구의 탈북으로 인한 감시

사례 3 인민위원회 부원 진로가 막혀서

사례 8 노동자 겸 세포비서 자녀의 탈북

사례 9 지방산업 노동자 북한의 미래가 안 보여서

사례 11 러시아파견노동자 감시

직업

유지형

사례 6 운전기사 친척의 탈북 

사례 7 기술자 북한의 미래가 안 보여서

개

인

이

익

추

구

형

생계형

장사

사례 10 중국취업(불법) 처벌의 두려움과 신변안전

사례 12 현실체험자 사촌의 탈북후 진로가 막혀서

정권기관

외화벌이
사례 4 금광개발업자

기관간부들이 성녹화물 등 단속에 

걸려서

기업활용형 사례 5 사진업자 미상

합계 12

<부록-2> 여성연구 참가자들의 탈북사유

이동 탈북사유

집

단

노

동

참

여

형

경력추구형

사례 2 연합기업소 부기 Ⅰ× 가족

사례 3 무역관련 간부

Ⅰ→Ⅱ
(비자발적 이동,

국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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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scaping from North Korea 
and Labor Mobility of ‘Jikhaeng’ Migra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Wha-Soon Kim

This study assumes that ‘labor mobility’ of North Koreans is one of the major 
causes of North Korean Defections, and examines the phenomenon of North Korean 
Migrants in light of international immigration theory.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the newly emerging “generation escaping directly from North Korea” after food refugees 
and sought to examine their escape process in the context of labor mobility. With the four 
pillars of the formal/informal, market/state sector that divide the social economy of 
North Korea as basic axis, 23 cases of migrants directly escaping from North Korea were 
divided into 11 cases of women and 12 cases of men by type of gender/occupation. There 
are three facts revealed through this study.

First, it was observed that the workers who worked in the North Korean formal 
economy sector (I) shifted to the public market economy sector (II), the informal state 
economy sector (III) and the informal market economy sector (IV). Workers in the state 
economy shifted to the difficulties of livelihood and showed different behaviors for men 
and women.

Second, North Korean workers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such as the 
collective labor participation type and the personal benefit pursuit type according to 
whether there was labor mobility or not. The collective labor participation type was 
differentiated into the career‐seeking type and the job‐keeping type depending on the 
upward mobility.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formal option, the personal benefit pursuit 
type was differentiated into the jangmadang type, the Party-State Agency type and the 
corporate utilization type, deriving the five types of labor mobility type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uses of North Korean Migrants by labor 
migration types, it was found that the collective labor participation type which comprises 
the family members, relatives and acquaintances of the North Korean Migrants. 
Therefore, the surveillance received from the authorities, the personal anxiety due to non
‐socialist censorships, career barriers of the migrants and family members, negative 
prospects for the future of North Korea affected the decision of North Korean defections.

In the case of the personal benefit pursuit type, besides the same reason as the 
collective labor participation type, the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market economy 
affected the decision to defect. It can be concluded that experience in labor mobility in North 
Korea promotes defection by forming a friendly attitude toward the 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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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ʼʼ로 선정되었습니다.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 관련 업무 전문가들의 투고를 환

영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기고를 바랍니다.

A. 다른 곳에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예정으로 있는 글이어서는 아니 되며, 순수한 창작 논

문이 아닌 경우에는(연구 프로젝트의 요약이나 재정리 등) 그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B. 기고된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따라 실리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본지는 기고된

원고의 반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 보내실 곳: 한국국방연구원 KIDA Press 국방정책연구 담당

주소: 서울 동대문구 청량우체국 사서함 250호(우편번호; 130-650)
E-mail: jdps@kida.re.kr 전화: 02)961-1291 팩스: 02)961-1171

제33권 제1호 2017년 봄(통권 제115호)

•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

전략’의 수용 및 변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설인효, 박원곤 

•남쿠릴 문제에 대한 다자간 전략적 판단 / 배범기 

•중견국 대한민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리더십 발휘방안: 고위급 

직책 배출을 중심으로 / 손대선

•박정희 정부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추론과 한미동맹의 갈등과 

완화 과정 연구 / 김지일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 김태현 

•제4차 산업혁명기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시스템 혁신 방향: 소요

창출을 위한 전투발전체계 혁신을 중심으로 

/ 서상국, 장세훈, 김용삼 

•독일 연방 사이버군 창설 계획과 한국군 적용방향 

/ 이용석, 권헌영, 황석중



국 방 연 구

국방연구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에서 연4회 발간하는 연구재단“등재학술지”입니다.

본 학술지는 국가안보, 남북관계, 통일, 국방 및

군비통제, 주요국과의 관계 및 주요국의 정책에

관한 논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제60권 제1호, 2017년 ▣

•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대외안보 정책과 중국 정책 전망 / 김영준

• 노태우 정부의 자주국방담론과 국방정책 / 심세현

• 한중관계의 동학: 형태 발생론적 접근 / 주장환

• 지능형정보화 시대의 테러유형과 대응방안 / 이만종

• 북한 군사위협 대비 항공강압전략 연구 / 정표수

• 육군병사들의 복무 수행 수준에 대한 자기평가와 간부평가의 차이 분석 / 정병삼

국방연구 원고모집 안내

보내실 글은 시사성 및 학술성을 갖춘 논문으로 순수 창작물이 아닐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밝혀야 하며, 발표되었거나, 발표될 예정이 없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150매 이하)

          홈페이지 http://www.kndu.ac.kr/rinsa 국방연구 원고모집 공고

 보내실곳: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https://rinsa.jams.or.kr)으로 제출

          전화: (02) 300-4241

      



한국과 국제정치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

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

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

아 평화번영을 위해” 학술적 분석과 이론 형성에 이바

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할 것입니다.

▣ 제33권 제1호, 2017년(봄) 통권 96호 ▣

<특집> 지정학의 귀환, 자유주의 세계질서의 미래

객원 편집인: 이호철․김태현

․중국의부상, 세계질서의위기, 그리고 동아시아: 한국의 전략 / 김태현
․중국의부상과 지정학의귀환 / 이호철

․트럼프행정부와미국외교의잭슨주의 전환 / 서정건․차태서

․중국과자유주의무역질서: 중국, 보호주의, 그리고 WTO 분쟁을중심으로 / 문돈

․중국의부상과 국제통화ㆍ금융질서의미래: 자유주의국제질서가붕괴될것인가? / 정진영

․동아시아 지역경제질서의다차원화: 지정학과 지경학의상호작용 / 이승주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안내

보내실 글은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

며,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귀속됩니다.

  ․ 발 간 일: 3/ 6/ 9/ 12월 말일 (원고 수시접수, 투고순으로 게재 결정)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최대 150매 이하)

  ․ 원고접수: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편집실

전화: 02) 3700-0702 (김혜경)

이메일 접수: ifes@kyungnam.ac.kr



국 가 전 략
국가전략은 세종연구소에서 연 4회 발간하고 있는 정책지향성을 지닌 심사제 학술지로서,
국가이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학문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지는 2002년 12월 한국연구재단의 국내학술지 평가에서 “등재

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국가전략을 보아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제23권 2호 2017년 봄호 (통권 제80호) ▣

국가전략 원고 공모

▶ 보내실 글은 시사성과 학술성을 갖춘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

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돌려드리지 않으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

를 결정하고, 출판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보내실 원고는 200자 원고지 내외의 길이로 제출하되, 어떤 경우에도 150매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원고는 반드시 국가전략 ‘원고집필 요령’에 따라 ‘아래아 한글’이나 ‘MS워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응모시에는 원고와 200자 내외의 ‘논문 요약문’ 그리고 투고자의 주소,

전화․휴대폰․팩스번호, E-mail 주소를 함께 보내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750-7614, 031-754-0100(Fax), public@sejong.org (국가전략 편집위원회 간사)

【논문】

•비대칭동맹하에서약소국의영향력에관한연구:
국가능력과정책결정자의대응인식을중심으로 / 이성훈

•미국의제3차상쇄전략: 추진동향, 한반도영향전망과
적용방안 / 박준혁

•북핵위협에대한예방타격의필요성과실행가능성검토:
이론과사례를중심으로 / 박휘락

•이스라엘의핵개발결정과핵전략:
포위심성(siege mentality)의적용 / 부승찬

•북한개발협력을위한이론적소고: 국제사회론을중심으로
/ 김태균

•트럼프집권기주변 4강의리더십간역학관계전망및
한국의해양안보 / 백병선

•아세안 50주년, 동아시아지역협력과아세안리더쉽을
중심으로 / 배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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